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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되면서 한반도 비핵

화 및 북미,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의 개혁ㆍ

개방 가능성도 확대되면서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 등 대

륙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새로운 북방협력 시대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습니

다. 비록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뒤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북한과의 직접적인 경협 움직임이 현실화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한반

도 정세의 개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기에 이후 진행될 수 있는 대북 경제협

력에 대해 각계에서 꾸준히 논의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변화 속에서 한반도 신경제공동

체 구현을 위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북방 지역권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신북방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신북방정책’은 

경제협력과 평화의 선순환을 위한 토대로, 이런 전략은 국경을 마주하며 연결

된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밀접한 협력 없이는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남북한 양자협력의 차원을 넘어서 북방의 새로운 협력 공

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다자협력을 동시에 구상해야 

합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한국, 북한, 중국의 3자협력 방안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남북한에 있어 중국의 정치 경제적 중요성은 그 어느 나라보다 크며, 위 

정책들의 성공은 필연적으로 남ㆍ북ㆍ중 3자협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반도 정세 변화의 주요 이해당사국이자 북한과 정치ㆍ외교ㆍ군사ㆍ경

제 교류가 가장 활발한 국가로, 향후 북한 개발과 통일한반도 경제발전 과정

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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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북한 개발 과정에서 중국과의 

협력 모색은 남북한 모두에 중요한 경제적 과제입니다. 특히 접경하고 있는 남

북한, 북한-중국 간의 초국경 다자협력 사업 추진은 상호간 정치․군사적 안정을 

굳건히 하면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역내의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세력 균형

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남ㆍ북ㆍ중 3각의 경제협력은 과연 어떤 분야에서 어떤 형식으로 

가능할까요? 본 연구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

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

에서 남ㆍ북ㆍ중 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분야별 협력 방향을 모색하

고 기본적인 협력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의성이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남ㆍ북ㆍ중 협력을 위해서는 비핵화 진전과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라는 선결조건이 존재하고, 분야별 자금조달, 수익 모델 등 구체적인 방안

을 도출해야 하는 추가적인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보입니다. 

이 연구는 본원의 이현태 부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고, 최유정 전문연구

원, 최재희 연구원, 김태만 한국해양대 교수, 림금숙 연변대 교수, 백지운 서울

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서봉교 동덕여대 교수, 안국산 연변대 교수, 원동욱 

동아대 교수, 이왕휘 아주대 교수, 이현우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현주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최필수 세종대 교수 등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

하였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연구 심의 

과정에서 유익한 코멘트와 건설적인 의견을 주신 손승호 수출입은행 북한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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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센터장, 유창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과장, 이승훈 해외건설협회 미주유럽실

장, 본원의 권율 선임연구위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보고서가 남ㆍ북ㆍ중 협력의 의미와 가능성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보고서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이 향후 

남ㆍ북ㆍ중이 협력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중요한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되

기를 바랍니다. 이 보고서의 출간이 북방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각계의 지속적

인 관심과 연구를 이끄는 계기가 되고 ‘경제협력과 평화의 선순환 구축’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9년 5월 

원장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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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ㆍ북ㆍ중 경제협력

을 본격적으로 다룬 선도적인 연구이다. 연구는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는

데, 제1장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에 대한 당사국의 입

장을 한국, 중국, 북한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제3장은 분야별 협력방안을 모색

하는 장으로, 교통 물류, 에너지, 산업단지, 환경, 교육과학기술, 문화 관광을 

다루는 6개 절로 이루어져 있다. 각 절은 분야별 협력의 당위성, 과거ㆍ현재 협

력 현황, 협력 가능 사업, 향후 과제와 전망을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마

지막 제4장은 결론으로, 본문의 내용을 요약 제시한 절, 단둥-신의주, 훈춘-나

선 등 거점 지역에서의 남ㆍ북ㆍ중 협력을 분석한 절,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 절

로 구성되었다. 특히 남ㆍ북ㆍ중 3자협력을 대북제재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

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남ㆍ북ㆍ중 협력 정책들을 제재 유지 단계

와 제재 완화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정책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우선 제재 유지 단계에서는 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협력을 추진하는 가운

데, 중국과의 다양한 양자협력을 통해 한중협력 경험과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재 유지 국면에서는 ① 동북 3성에서의 협력(일대일로-

신북방정책)과 ② 대북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3자협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동북 3성은 중국의 국가급 발전계획인 일대일로 구상(중몽러 경제회랑), 

창지투(장길도) 개발계획, 신동북진흥계획, 랴오닝 자유무역시험구 등이 교차

되는 지역이나, 최근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경기가 악화된 상황이다. 한국

의 입장에서도 중국 동북지역은 신북방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한반도와 일대일

로 경제회랑(중몽러 경제회랑)이 연결되는 접점이며, 다수의 중국 동포가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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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고 역사적 유적을 공유하면서 이미 단동, 훈춘 등에서 대북 사업을 위한 

플랫폼이 형성되어왔던 지역으로, 향후 북한 개발을 위한 정부, 기업의 교두보

를 세울 수 있는 곳이다. 이렇듯 동북과 한국의 상호협력에 대한 요구가 일치하

기에 전략적으로 양자협력을 적극 추진하면서 향후 본격적인 북한 개발과 남ㆍ

북ㆍ중 협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사업으로 

환경, 의료(위생), 교육, 관광 분야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협력을 우선적으

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동북아의 미세먼지 확산, 북한의 국내 환경 파괴 등 초

국경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실태조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동북아에서 최

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장춘 광견병 백신 등의 위생(의료, 방역) 문제가 심각한

데, 특히 유행성 질병이 국경을 통해 전파될 경우 방역, 의료 시설이 열악한 북

한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에 남한과 중국은 북한과 적극 협력하여 

공동 방역, 국경 검역, 의료시설 확충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고

려해야 한다. 또한 북한 인재들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 과학기술 교육 등 지식

교류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북한에 시장경제 운용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하

고 인재 양성에 도움을 준다면 개혁 개방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완화

시킬 수 있다. 이는 본격적인 경협 이전에 민생, 교육 사안에 집중함으로써 상

호 신뢰와 마음을 얻는 방안이다. 그리고 두만강, 압록강 등 초국경 지대를 중

심으로 한 관광루트 개발에 대해 남ㆍ북ㆍ중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한반

도-중국을 가로지르는 두만강-압록강 벨트는 백두산을 비롯한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항일 유적 등 풍부한 역사적 유산이 많아 북한 개방 시 엄청난 관광 

수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물류 분야에 있어서도 제한적 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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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축을 대비한 남ㆍ북ㆍ중 철도 및 도로협의

체의 창설과 공동 조사 및 연구가 가능하다. 철도 및 도로 시설의 수준 및 표준

화 논의,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합리화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다. 또한 대북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한중 협력하에 북한 인력을 대상으로 교통

물류 전문가 양성 사업을 추진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산업단지 협

력은 제재 유지 상황에서는 본격적 협력이 불가능하나, 제한적이나마 협력 사

업과 방안에 대해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음으로 북한 비핵화와 함께 제재가 완화되면 제재와 유관한 남ㆍ북ㆍ중 삼

각협력, 기타 다자협력 사업을 다방면으로 전개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ㆍ북ㆍ중 삼각협력(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신

북방정책+일대일로 구상), 기타 다자협력(GTI 및 남ㆍ북ㆍ중ㆍ러 협력 등)을 

통해 한반도 북부와 동북아 지역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교통ㆍ물류ㆍ에너지 인프라 구축(운영), 산업

단지, 농림수산, 경제특구 개발, 관광, 교육, 환경 등 분야의 여러 협력 사업들

이 단둥-신의주, 훈춘-나선 등 북중 초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이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 구상의 교통ㆍ물류 인프라 연결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

체 구상으로 한반도가 동북지역-몽골-러시아-유럽(중몽러 경제회랑)과 연결

되면 남ㆍ북ㆍ중을 포함하는 다자협력이 시작되면서 다른 분야의 협력을 위한 

핵심 교량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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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단계로 대북제재가 완전히 해제된다면 전면적인 양자, 다자 경제협

력이 제한 없이 가능한 단계가 도래한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한국의 환황해 종

축 벨트와 중국의 종축 벨트(중몽러 경제회랑, 창지투 선도구)를 잇는 ‘동북아 

경제회랑’이 구축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남한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신

북방정책,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면 동북아시아가 교통ㆍ

물류ㆍ에너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산업별 가치사슬과 공동시장이 형성될 것

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 경제공동체로의 발전 가능성을 시험하게 되리라 예상

된다. 

본 연구는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남ㆍ북ㆍ중 사업에 대해

서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분야별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적인 협력 아이디어

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실제로 남ㆍ북ㆍ중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서는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한 여러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우선 이

에 대한 남ㆍ북ㆍ중 3자의 정책 방향이 일치해야 하고, 대북협력을 막고 있는 

제재가 비핵화 진전과 함께 완화 혹은 해제되어야 하며, 남ㆍ북ㆍ중 추진 사업

이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기제가 마련

되어야 하고,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협력 모델과 사업을 도출해야 하는 등 난제

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이후 본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후속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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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적

2018년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북한 개혁 개방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남북의 경제협력 및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새로운 북방

협력 시대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

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안’을 북측에 전달하였

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4차례에 걸친 중국 방문과 2019년 5월 블라디보스토

크에서의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중⋅러와의 북방협력 의지를 보여주었다. 비

록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뒤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개

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남북간의 직접적인 경협 움직임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한반도 정세 완화 후 진행될 남북을 넘어서 북방으로 나아갈 교

통 에너지 자원 등 인프라 개발 협력에 대한 논의는 정계, 재계, 학계, 언론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되어왔다.1)   

문재인 정부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주요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실천 과제로 제시한 것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국정과제 90번)과 ‘동

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국정과제 98번)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 경제협력을,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은 중국 등 북방지역권과의 경

제협력(신북방정책), 동남아시아 등 남방지역권과의 경제협력(신남방정책)을 

각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목표들은 서로 별개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3대 경제벨트(서해 동해 접경지역) 

구축에 기반을 둔 남북경협 활성화로 한반도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북

방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며, ‘신북방정책’은 러시아, 몽골, 중국 등 

북방경제권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경제

1) 이현태, 김준영(2018), p.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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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를 북방 대륙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신경제지

도 구상’과 ‘신북방정책’은 북중, 중러, 북중러 국경을 통해 연결되므로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밀접한 협력 없이는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서로 

연계되어 있다. 즉 정책의 성패가 국가간 양자 혹은 다자 협력의 성사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런 정책적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상은 북한경제를 재건

하는 협력의 관점에서, 남북경제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차원을 

넘어서 북방의 새로운 변화까지 반영하면서 협력의 공간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을 넘어 일대일로를 통해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 지역경제통합을 주도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유라시아경

제연합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 몽골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동방정책

을 통해 극동 연해주 지역을 아태지역과의 협력 거점이자 북극해로 가는 교두

보로 변모시키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그런 점에서 신북방정책과 두 가

지 차원에서 서로 연계돼 있다. 하나는 북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이

런 변화와 중러 간에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자원 개발 및 철도, 도로, 교통, 농

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전략적 협력의 공간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러시아 등의 발전 전략과 협력관계를 남북의 경제협력, 북한

의 경제발전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다. 전자가 흔히 철의 실크로드라고 표

현되듯이 북방 및 유라시아 대륙의 새로운 협력공간으로 진출하는 거점을 만드

는 것이라면, 후자는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다자적 협력을 위한 한중, 

한러 또는 남ㆍ북ㆍ중 남ㆍ북ㆍ러 3각협력의 틀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중국, 남한, 북한의 3자협력 방안에 집중하고자 한다.2) 그 이유

2) 본고에서는 남ㆍ북ㆍ중의 국명을 함께 열거할 때는 ‘한국’ 대신 ‘남한’을 사용하였다. 일상적으로 남북한

이라고 하거나 남ㆍ북ㆍ중 협력이라고 하기에 국명을 열거할 때는 남한, 북한, 중국이라고 표현하는 것

이 적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명이 독자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공식국호인 ‘한국’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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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반도에 있어 중국의 정치 경제적 중요성은 그 어느 나라보다 크고, 위 정

책들의 성공은 필연적으로 남ㆍ북ㆍ중 3자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여러 주변국 중에서 중국은 한반도 정세 변화의 주요 이해당사국이자 북한

과 정치ㆍ외교ㆍ군사ㆍ경제교류가 가장 활발한 국가로서 북한 개발을 위한 핵

심 협력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중국은 북한의 최대우호국이자 무역상대

국으로 북한에 정치ㆍ경제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으며 향후 북한 개

발과 통일한반도 경제발전 과정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북한 개발 과정에서 중국과의 협력 모색은 남북한 모두에게 주요한 경제적 과

제다. 특히 접경하고 있는 남북한, 북한 중국 간의 초국경 다자협력 사업 추진

은 상호간 정치ㆍ군사적 안정을 굳건히 하면서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인 역내 

환경을 조성하고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3) 한국은 

남ㆍ북ㆍ중 협력을 시작으로 향후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역내 모든 이해당사국

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소다자협력을 주도하면서 동북아 공동번영과 평화기

반 마련을 도모할 수도 있다.4) 특히 남ㆍ북ㆍ중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는 본 연

구는 중국의 여러 지역 중 동북지역의 지정학적ㆍ지경학적 가치에 주목한다. 

동북지역은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랴오닝성, 지린성과 러시아 극동 연해

주지역에 접해 있는 헤이룽장성을 의미한다. 이 지역은 중국-한반도의 지리적, 

전략적 연결지대이자 역사적으로는 시베리아, 몽골 등 북방의 대륙으로 가는 

공간으로서 중요한 지역이었다. 그럼에도 그간 중국의 개혁 개방 발전 과정에

서 소외되어 상대적으로 성장이 정체된 지역이었고 북중 간의 협력도 북핵 문

제 등 동북아 지역의 긴장으로 인해 크게 진전되지 못했으며, 한중 간의 협력도 

산둥, 장쑤, 저장, 광둥으로 이어지는 연안지역의 협력에 비해 크게 뒤처진 상

3) 최근 주요국들은 종합적(포괄적) 국경안보(border security)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국경 관련 위협에 

대한 억제와 출입지역에서의 안전 증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국경지역 발전을 위한 경제 정책까지 포괄

한다. 즉 국경지역에서의 국가간 경제협력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치 안보적 안정에도 기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현승수 외(2017), p. 24 참고.

4) 원동욱(2018a),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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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였다. 그러나 시베리아 극동 몽골 네이멍구를 포함한 대륙의 해양 진출이라

는 관점에서, 또는 역으로 해양세력의 대륙 진출 거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해

양(환동해)과 대륙(시베리아)의 관문에 위치하여 북한, 연해주를 아우르는 이 

동북지방의 위상은 새롭게 평가돼야 한다. 북한의 시장 개방과 남북간 경협이 

재개될 경우 북한과 중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 간의 양자적ㆍ다자적 협력이 서

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자원, 인구, 토지 등에서 거대 신흥 성장거점으로 부상할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적으로 볼 때에도 동북 3성은 중국의 ‘일대

일로 구상’을 한반도와 극동 연해주로 확장하여 완성시켜 주는 지역일 뿐만 아

니라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대륙의 ‘신북방정책’으로 확대시켜 가는 핵심 지역

이다.5)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제시한 한반도 동부 및 서부 축으로 연결

되는 동해경제권(북한 나진-러시아 하산-중국 훈춘 3각 연결)과 서해경제권 

형성(북한 신의주-중국 단둥 연결)은 궁극적으로 네이멍구(내몽골)를 포함한 

동북지역의 몸통을 활용해 날개를 달겠다는 것이므로 상호 협력은 필연적이다. 

중국은 이미 2003년 이래 동북3성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한 동북지역 진흥 

종합계획에서 이른바 서부통로에서는 랴오닝성의 압록강 발해 연해경제벨트

(5점1선 발전전략)와 동부통로에서는 지린성의 창지투(창춘, 지린, 투먼) 개발 

개방 선도구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압록강 지역에서의 위화도 황금평 특구 등 

단둥-신의주와 두만강 지역에서의 훈춘-나진-하산 간 경제특구를 통한 북중간 

협력을 추진해왔다. 이는 동부 연안지대의 대외개방이 내륙의 발전을 이끌어냈

듯이, 창지투 대외개방 선도구와 압록강 연해경제벨트를 통해서 지린, 랴오닝

성을 넘어 네이멍구를 포함한 동북 4성의 발전을 견인해내고자 함이었다. 

그렇다면 북중, 남북 협력을 넘어서는 남ㆍ북ㆍ중 경제협력 사업은 과연 어

5) 한국과 중국은 이미 2018년 2월 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중국 발전개혁위원

회 동북진흥사를 중심으로 ‘동북3성을 중심으로 한 한중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양측은 

① 한ㆍ중 동북 경제협력 대화 ② 주요 거점별 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 ③ 기존 협력사업 활성화 등을 제안

하고 현재 실무 협의채널 구축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런 동북3성에서의 한중 협력은 북한 개방이 진행

됨에 따라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남ㆍ북ㆍ중 사업 논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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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분야에서 어떤 형식으로 가능할 것인가? 현재 남한, 북한, 중국의 남ㆍ북ㆍ

중 협력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또한 남ㆍ북ㆍ중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은 어떻게 조성되어야 하는가? 비록 남ㆍ북ㆍ중 협력이 당위적으로는 바람직

하지만 이를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우선 이에 

대한 남ㆍ북ㆍ중 삼자의 정책 방향이 일치해야 하고, 대북협력을 막고 있는 제

재가 비핵화 진전과 함께 완화 혹은 해제되어야 하며, 남ㆍ북ㆍ중 추진 사업이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하고,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하

며,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협력 모델과 사업을 도출해야 하는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6) 본 연구는 중국, 러시아 등의 전략적 협력관계와 일대일로 신동방정책 

등 정책 변화 및 최근의 한반도 정세 속에서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을 본격적으

로 다루는 선도적인 연구로서 위 질문들에 대해 적절한 답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는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제1장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남ㆍ

북ㆍ중 경제협력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을 남한, 중국, 북한의 순서로 살펴본다. 먼

저 남ㆍ북ㆍ중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소개한 후 남ㆍ북ㆍ중의 입장을 검

토하고 관련 정책들간의 연계 가능성과 협력을 위한 해결 과제는 무엇인지 제시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분야별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제3장은 교통 물류, 에너지, 산업

단지, 환경, 교육과학기술, 문화 관광을 다루는 6개 절로 이루어져 있다. 농어

업 협력, 산림협력, 표준ㆍ제도 협력, 보건의료 협력, GTI(광역두만강개발계

획) 협력, 개발금융협력 등 다른 분야들도 있겠으나 연구기간, 연구진 확보 등 

현실적 제한으로 인해 이상 6개 분야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각 절은 분야별 

협력의 당위성, 과거ㆍ현재 협력 현황, 협력 가능 사업, 향후 과제와 전망을 다

루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해당하는 제4장은 본문의 내용을 요약 제시한 절, 대북제

6) 2019년 2월 성과 없이 끝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개혁 개방－북한 개발을 위한 양자ㆍ

다자 협력의 길이 예상을 넘는 험로임을 다시금 확인해 주는 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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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상황별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한 절, 단둥-신의주, 훈춘-나선 등 거점 지역에

서의 남ㆍ북ㆍ중 협력을 분석한 절,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한 절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절에서는 현(現)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시도

할 수 있는 남ㆍ북ㆍ중 사업을 정리, 제시하여 보고서의 정책적 실용성을 높였

다. 또한 거점 지역에서의 협력을 결론 부분에 포함시킨 이유는 제2장에서 분

석한 각 분야별 협력은 결국 거점지역에서 구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거

점지역은 단둥-신의주, 훈춘-나선 초국경 지역을 의미한다. 두 지역은 각각 한

반도와 중국 동북지역을 동서남북으로 잇는 핵심 통로로서 한반도의 동해경제

권과 서해경제권 그리고 중국 동북경제권이 접하는 지역이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한국, 중국에서 남북협력, 한중협력, 북중협력 등 양자협력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남ㆍ북ㆍ중 3자협력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최근 남ㆍ북ㆍ중 협력 

여건과 당위성을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의 접목이라는 측

면에서 제시한 몇몇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 정도다.7) 예를 들어 원동욱(2018a)

은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 구상의 발전 현황을 토대로 남ㆍ북ㆍ중 경의

선 연결을 중심으로 하여 남ㆍ북ㆍ중 경협사업의 조건과 가능성을 분석했다. 

이현태(2018)도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한국의 협력방안을 제3국 공동

진출, 북방지역 협력으로 나누고 북방지역협력의 일부로서 남ㆍ북ㆍ중 삼각 협

력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였다. 중국의 李成日(2018)은 남한(한국)의 자본과 상

위기술, 중국의 자본과 중위기술, 북한(조선)의 노동력이 상호 보완되면 보다 

높은 경제적 효과를 실현할 수 있는데 ‘일대일로’와 ‘신북방정책’이 접목되려면 

7) 다만 필연적으로 남ㆍ북ㆍ중 협력이 전제되는 교통ㆍ물류 등 몇몇 분야에서 관련 연구들이 있다. 서종

원 외(2017), 이주호 외(20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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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북한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3자 경제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

다. 또한 于洪君(2018)은 낙후된 동북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ㆍ북ㆍ중 

협력이 필요하며 남ㆍ북ㆍ중뿐만 아니라 한중일+북한과 같은 3+1 모델 등 다

양한 소다자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남ㆍ북ㆍ중 협력을 다룬 보

기 드문 종합적 연구로는 중소기업연구원(2015)에서 발간한 「남ㆍ북ㆍ중 3각 

협력 모델 연구: 신의주 경제특구를 중심으로」가 있는데, 이 연구는 신의주 경

제특구를 중심으로 실현될 수 있는 3각 협력 모델을 탐색하였다. 특히 남북한 

경제통합 단계별(발전-이행-통합)로 협력 모델의 방향, 구체적 협력 사업들을 

제시했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기존 연구에 비해 아래와 같은 차별성을 갖고 있다. 첫째, 

남ㆍ북ㆍ중 협력에 대한 남ㆍ북ㆍ중 삼자의 입장을 분석한다. 특히 기존 연구

에서 다루지 못한 남ㆍ북ㆍ중 협력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제한된 상황에서나마 

최대한 정리하려고 시도하였다. 남ㆍ북ㆍ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주

체, 특히 북한의 정책적 의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북한과 교류가 활발한 

중국 연변대 교수진이 연구진으로 참여하여 이 부분을 서술하였다. 둘째, 교통 

물류, 에너지, 산업단지, 환경, 교육과학기술,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대개 특정 분야별 양자협력이나 

한반도-중국 간 교통ㆍ물류 인프라 연결 등 한정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과 

차별된다. 셋째, 인프라, 산업단지 등 하드웨어 협력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 

문화 관광 등 소프트웨어 협력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

다. 장기적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경

제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교육, 문화와 같은 인문 교류가 점점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이 분야는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시도할 수 있는 협력 

분야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이에 대한 분석을 선도적으로 포함시킨 이유다.  

 



제2장

남ㆍ북ㆍ중 협력의 여건 
변화와 각국의 입장

1. 한반도 여건 변화와 다자협력에 대한 

남ㆍ북ㆍ중의 입장

2. 남ㆍ북ㆍ중의 한반도와 주변지역 경제개발 전략

3. 남ㆍ북ㆍ중 협력의 주요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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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을 남한, 중국, 북한

의 순서로 살펴본다. 먼저 ① 남ㆍ북ㆍ중 협력에 대한 여건과 각자의 입장을 검

토하고 ② 각국의 경제개발 전략을 소개한 후 ③ 각국 정책들간의 연계 가능성

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④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과

제는 무엇인지 제시한다.

1. 한반도 여건 변화와 다자협력에 대한 남ㆍ북ㆍ중의 

입장

가. 한반도 여건 변화와 남ㆍ북ㆍ중 다자협력의 필요성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크게 요동치고 있

다. 2017년 말까지만 해도 북한의 6차 핵실험(2017. 9)으로 인해 한반도에 긴

장 상태가 지속되었으나 2018년에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4차례의 북중 정상

회담,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향후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고 

대북제재가 완화ㆍ해제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2019년 2월 베트남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자는 비핵화와 재제 완화에 대한 현격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소득 없이 회담을 종료하였다. 양국 정상은 다시 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고 있고 한국도 적극적으로 중재를 시도하고 있으

나 향후 한반도 정세는 불투명하다. 본 연구는 비록 현재 한반도가 정치적 불확

실성에 흔들리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진행되고 제재가 완화

되면서 북한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이 이루어질 것을 상정하고 그에 대비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다자협력 중에서도 남북한과 중국의 다



제2장 남ㆍ북ㆍ중 협력의 여건 변화와 각국의 입장•27

자협력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한반도와 중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북

한경제의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서로에게 새로운 배후 시장이 된다는 측면에서 

남ㆍ북ㆍ중 3자간의 경제협력은 중요하다. 이론적으로도 접경지역의 인위적인 

장벽은 시장 확대와 자원 밀집, 자본과 기술의 유동성 등이 가져오는 ‘중개효과

(개방효과)’를 저해하기 때문에, 초국경 협력을 통해 중개효과를 활성화시켜 접

경지역 지역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8) 여기서 인위적인 장벽이란 국

가간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 상이한 관세ㆍ비관세 제도, 변경통상관리제도 등

을 말한다. 여기 접경지역에서 초국경 경제무역지대를 설립하는 것은 중개효과

를 극대화함으로써 소극적인 경제효과를 적극적인 경제효과로 전환시킨다. 또

한 변경도시는 지역적인 특성상 초국경 협력에 대한 수요를 내재하고 있다. 변

경도시의 첫째 특징은 외향성이다. 지리적 공간상 변경도시는 자국의 중심도시

와 멀리 떨어져 있고 인접 국가와 가까운 거리에 있기에 인접 국가와의 경제교

류에 유리하다. 때문에 본래 대외개방적으로 보통 이미 오랜 변경무역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둘째 특징으로는 경제발전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것이

다. 지역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한 국가의 경제발전은 일반적으로 중심지역에서 

점차 밖으로 확장된다. 이 때문에 변경지역은 중심지역에 비해 개발 속도가 더

디고 경제발전 수준도 낮다. 셋째는 대외 의존성이다. 일반적으로 변경도시는 

내륙도시에 비해 자원 배분과 활용 능력이 부족하다. 변경지역은 보통 국경 보

위 업무를 맡고 있어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인

구가 내륙의 대도시에 집중되는 현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적고 시장의 규

모도 작다. 따라서 내륙 도시에 비해 해외 자원과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9) 이러한 변경도시의 근본적인 결함을 접경지역과의 활발한 경제

협력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초국경 지역에서의 경제특구 조성은 지역 내 

생산요소와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여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따라

8) 梁双陆(2015), p. 137.

9) 夏润国(2015), p. 48.



28 •남ㆍ북ㆍ중 경제협력 방안 연구

서 중국, 특히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북부지역에서의 초국경 경제협력은 북

한은 물론 낙후된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남ㆍ북ㆍ중은 경제발전 단계와 국제 분업체계에서 상이한 비교우위를 가지

고 있다는 점에서도 전략적 경제협력이 가능하다. 먼저 남한은 경제발전 수준

이 높은 반면, 임금과 생산비용이 높아 생산비 절감과 소비시장 개척이 필요하

다. 중국은 과잉투자와 지역별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구조 조정이 필요

하며 새로운 투자처가 필요하다. 북한은 중국과 남한의 자본, 기술에 대한 수요

가 높은 대신 노동력 비용이 낮다. 이러한 상이한 조건은 남ㆍ북ㆍ중 경제가 상

호 보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남ㆍ북ㆍ중간의 무역이 확대되면 남한은 생

산비용과 자본 수출 문제를 해결하고 신규 시장을 개척할 수 있으며, 북한도 중

국과 남한의 자본, 기술과 관리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중국은 내륙지역의 과잉

투자를 낙후된 동북지역으로 이동시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의 추진은 남ㆍ북ㆍ중 당사국에게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과 안정적인 경제협력 환경을 제공한다. 남한은 북중 접경지역에

서의 초국경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남북경협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으며, 북한경제 개발에 필요한 재원과 대북투자위험을 중국과 분담할 수 

있다. 최근 중국 중앙정부에서도 투자위험 분담과 관련하여 대북 경제 사업을 

추진할 때 남한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

도 대북투자 위험을 분담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자협력을 통

한 투자 여건 개선은 대북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외자유

치 정책 실현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북한이 남ㆍ북ㆍ중 협력을 통해 다자협력 

플랫폼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는 것은 북한의 경제운용 선진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북한경제가 국제사회에 원활하게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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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한의 입장

한반도 지역 내 정치적ㆍ외교적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변화와 진전에도 불구

하고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

다. 우선 남북경협의 가장 큰 장벽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가 큰 진전을 이

루지 못했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또는 비핵화 조

치가 불가역적인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

이며 문재인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10) 또한 5.24 조치와 같은 남한의 

대북제재가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사실상 완화되거나 또는 용도폐기 되었다는 

평가11)도 있지만, 대북 퍼주기 논란과 같은 남남갈등은 여전하다. 다만 긍정적

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교류협력 조치, 예컨대 서

해지구 군 통신선 유지를 위한 물품의 대북 반출, 남북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

화를 위한 공동조사나 착공식을 위한 물품의 대북 반출 등이 대북제재 예외 절

차를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지금과 같이 비핵화 의

지를 가지고 남북관계 및 대외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지속하는 경우 ‘대북

제재 예외 인정과 같은 일종의 제재완화 조치’와 ‘남북 교류협력 및 관계 개선’

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실질

적인 비핵화 또는 제재 완화 조치 없이 장기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남

북관계 변화가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성과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경협의 원활한 재개 확대를 위해 이

렇게 경협 환경을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경협 재개와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

해놓을 필요가 있다. 

10) 통일부(2018. 11. 29)에서도 이러한 입장이 확인된다.

11) 5.24 조치가 용도폐기 되었다는 것은 한국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5.24 조치가 개성공단

과 금강산 관광지역을 제외한 남북간 인적ㆍ물적 교류 전반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남북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완화되거나 용도폐기되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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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북한의 개혁 개방 후 지나친 국가간 경쟁을 방지하고 남북경협에서 야

기될 수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남북과 동아시아 제3의 국가

가 함께하는 다자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 경우 남북경협의 여건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첫째,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독자적 위상 확보이다. 북미관계 정상화와 북한의 국제사회 편

입이 이루어질 경우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 특수관계(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에도 불구하고 북

한은 국제사회에서의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즉 대외개방과 관계 정

상화를 통해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나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기구에 

가입한다면 북한은 독립된 ‘국가’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독립된 지역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될 개연성이 있다.12) 이 경우 북한에 대한 남한의 배타적 지위가 

점차 약해질 것이다. 둘째, 대북 경협 사업에 대한 남한의 독점적 지위가 감소

함에 따라 대북사업을 놓고 주변국과의 경합이 불가피하다. 사실 2011년에 시

행된 5.24 조치 이후 남북교류협력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2016년 개성공단

까지 전면 폐쇄됨에 따라 북중무역과 경제협력이 남북경제협력을 대체하기 시

작하였다. 그 결과 대북 사업에 대한 중국의 접근성은 이미 높으며, 향후 북한 

경제가 개방될 경우 다른 국가의 대북 사업에 대한 접근성 또한 높아질 것이다. 

이때 북한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여타 국가와의 경협을 마다할 이유가 없

다. 결과적으로 이런 변화는 기존 남북경협의 틀을 바꾸게 될 것이며 대북 경제 

협력 분야, 사업 참여 지역, 참여 주체를 확대시킬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국면하에서의 남북경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북

한과 주변국의 경제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상호 협력이 가능한 사업을 미리 발

굴할 필요가 있다.

다자협력은 대북 사업에 대한 다자간 거버넌스 구축을 전제로 한다는 측면

12)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한다는 것은 반드시 북한이 독립된 ‘국가’로서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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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대북 사업의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남북간의 양자협력

보다는 다자협력이 남남갈등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제3국이 포함됨으로써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퍼주기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자협

력은 북한의 대외개방에 대비하거나 촉진하는 데도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의 대외개방과 주변국과의 다차원적인 경제협력은 북한의 무력

도발 유인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이 지역의 안보 딜레마를 해소하여 동북

아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우리에게도 비

가역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경협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남북경협에서 중국과의 협력은 북한의 전략적 이해관계자인 중국을 협

력의 주체로 포함시킴으로써 경협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

하다. 과거 남ㆍ북ㆍ중 협력사업은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에서 중국을 통한 삼

각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어왔으나, 새로운 국면에서의 남

ㆍ북ㆍ중  협력 사업은 남북협력과 북중협력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다. 중국은 북한의 정치ㆍ경제는 물론 한반도 통일 환경에 주

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이다. 또한 현재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는 중국에 

상당히 편중되어 있다.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90%를 상회하며 투자의존

도 역시 비슷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13) 북한과 정치경제적으로 긴

밀한 관계에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남ㆍ북ㆍ중 3국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구축

하게 함으로써 한반도 경제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중국의 입장

중국은 최근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사업 진출 전략을 중국이 주도하는 전면

적인 개발투자에서 주변국과의 제3국 공동진출로 선회하였다. 중국의 대외경

13) 임수호, 김준영, 홍석기(2016),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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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전략인 일대일로 구상 추진과 관련하여 2018년 11월 한국 외교부, 중국 상

무부 및 주요 연구기관의 참석하에 양국 민관 공동협의회가 열렸다. 10월에도 

시진핑 주석과 아베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중일 제3국 시장 협력 포럼’이 개최

되어 제3국 공동진출 사업을 위한 52개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이러한 사

실은 한반도 여건이 개선될 경우 중국이 한중협력을 통한 대북사업 추진에 긍

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중국 지방정부가 북중 접경지역

에서의 일대일로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남ㆍ북ㆍ중 다

자협력 사업 추진의 정책적 기반을 제공한다. 2018년 9월 발표된 랴오닝성의 

「일대일로 종합실험구 건설 총체방안」이 대표적인 사례이다.14) 

그러나 일부 중국 경제학자들은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에 다음과 같은 어려움

이 있음을 지적한다. 첫째, 법ㆍ제도 및 경제체제의 이질성으로 인한 운영의 어

려움이다. 중국기업과 한국기업들이 각자 나라 사정과 법규가 상이하기 때문에 

투자 초기에 상호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환율 문제로 대금 결제 등의 측면

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15) 또한 북한은 여전히 계획경제체제

를 견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을 정부가 장악하고 있어 시장경제제도와 운

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계획경제 운영 방식에 따라 업무를 처리함

으로서 적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북한의 경제발전 

수준이 낮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다. 북한은 국가와 개인의 구매력이 낮고 

외화 부족으로 지불능력이 부족하여 투자이윤의 회수와 무역결제자금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16) 또한 북한의 도로, 철도, 항만 등 기초시설은 대부분

이 지난 20세기 70~80년대에 건설한 것으로 90년대 이후에는 경제난으로 인

해 기초시설 건설에 신규 투자가 없었던 상황이다. 대부분의 도로, 철도, 항만 

시설이 노후되었고 전력난, 통신난이 심각한 것은 북한지역에서의 경제협력 사

업 추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북중 접경지역인 동북지역의 

14)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루도록 한다.

15) 段永军(2015), p. 3.

16) 朴光姬(2012),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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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것도 문제이다. 중국 변경지역은 중국 내륙지역에 비하

여 경제발전 수준이 낮다. 지린성 옌벤지역을 놓고 보면 자원은 풍부하고 북한, 

러시아 극동지역과 인접했다는 지리적 우위를 지니고 있지만, 옌벤 지역 자체

의 공업발전 기초가 박약하고 시장경제가 덜 발달되어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

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대북 무역활성화와 투자에는 자금과 기술 등 여러 면

에서 커다란 제약이 있다. 이 밖에도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지나치게 높

기에 경제협력 과정에서 북한의 무역조건이 악화될 수 있으며, 중국기업의 대

북 투자가 노동집약형 산업에 집중되어 북한의 기업과 산업구조 발전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거나 환경오염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17) 

한편 중국이 대북 국제제재에 동참한 이후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 기업들도 

커다란 손실을 입었기에 향후 대북무역과 투자에 더욱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

이다. 대북제재 이전 중국기업들의 대북투자는 단기적 이익에 치중하면서 자원

개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야기하였다. 예

컨대 그동안 중국의 대북투자는 대부분 소규모 광산 개발 위주로서 북한의 외

자유입 정책과 맞물리지 못했다. 따라서 새로운 국면에서의 북중 경제협력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어려움을 지적하면서도 중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의 개선

과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를 구축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다.18) 한반도에 존재하

는 안보 불안은 동북아 지역 국가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전반의 안보 불안을 야

기한다. 안보 불안의 주요 요인인 북한의 핵 개발은 북한 경제난과 밀접한 연관

이 있다. 북한은 ‘강력한 국방력’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경제발전에 필요한 안전 

보장을 얻어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 전문가

들은 주변국의 북한경제 개발을 위한 지원과 협력 정책은 북한이 비핵화의 길

17) 商迪(2015), p. 40.

18) 曹志钢(2012), p. 43; 于洪君(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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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아가기로 한 결심을 강화하고 동북아 지역에 평화와 안전을 가져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중국의 전문가들은 북중 경제협력이 동북지역의 경제발전 전략 실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사실에 동의한다.19)20) 북한경제의 발전은 경

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중국의 산업구조 조정과 자원의 상호 보완에도 긍정적

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于洪君(2018)은 동북의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정세 완화와 동북진흥정책을 밀접히 연결시켜야 한

다고 지적하며 동북이 중국 남방에 비해 경제발전 속도가 더딘 주요 원인으로 

한반도 정세와 군사적 긴장 상태를 꼽았다. 이 연구는 양질의 값싼 북한 노동력

이 동북3성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평

가한다. 더 나아가 동북에서 남ㆍ북ㆍ중 3자협력뿐만 아니라 한중일+북한과 같

은 3+1모델과 제3시장에서의 공동협력 모델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북한의 입장

북한은 2018년 4월 제3차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이 완성

되었음을 선포하고 새로운 경제전략 노선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를 중지하

고 핵 실험장을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실제로 지난해 북한은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쇄였으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일부를 철거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대외관계 정상화를 통해 대외무역과 외국인투자를 활성

화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다자협력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불확실하다. 2018년 4월 남북정상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담긴 USB를 전달하였으나 북

19) 张东明(2014), p. 32.

20) 于洪君(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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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가 없다. 다만 북한 내 싱크탱크를 중

심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포함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자체 연구는 진

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철도ㆍ도로 연결 사업 이외에 북한은 개성공단

과 금강산 관광과 같은 기존의 남북경협 사업 재개를 주장하고 있어 남북경협

을 다자협력 차원에서 추진하려는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입장은 확실하지 않

다. 한편 중국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2018년 3월 김정은 위원장

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사실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일

대일로 구상을 주창한 이후 본 연구진은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김일성종합대

학, 조선사회과학원 등 대학과 연구기관을 방문하면서 중국 일대일로 구상을 

언급하였으나 북한 측은 줄곧 무관심 또는 묵묵부답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하

지만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의 연이은 3차례의 중국 방문 이후 북한학자들이 

국제학술회의, 중국 방문 등 여러 기회를 통하여 일대일로 구상에 대해 적극적

으로 문의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방

중 기간 동안 일대일로 프로젝트인 신장자치지구 철도 건설 사업을 맡고 있는 

베이징시 기초시설투자유한공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

의 4차 방중 때에는 중국이 북한의 일대일로 참여를 허용할 것을 약속했다는 언

론 보도도 전해졌다.21) 따라서 현재 북한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추정되며 공식적인 견해를 밝힌 적은 없다.

북한은 현재 상황에서는 남ㆍ북ㆍ중 3자협력보다는 양자협력을 선호할 것으

로 판단된다. 특히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북중ㆍ남북 양자협력을 각각 추구하되 

북중협력을 우선시하고, 대외관계 정상화에 있어서는 중국과 남한에 각각 다른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이 중국과 남한에

게 상이한 전략적 목표와 정책적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나 대북제재 해제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

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다자협력보다는 기존에 진행된 남북 혹은 

21) ｢김정은 큰 선물 받았다... “中, 北 일대일로 참여 허용”｣(2019.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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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양자협력을 선호할 것이다. 특히 정치외교적인 입장과 경제체제의 관점에

서 보았을 때 단기적으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남북 경제협력보다 신속한 추진

이 가능하다. 중국은 북한의 가장 긴밀한 우호협력국일 뿐만 아니라, 남한 기업

인들과 달리 중국의 대북사업가들은 접경지역을 비롯한 북한 본토에 비교적 자

유로운 왕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재가 조금만 완화되어도 대북경제협력 사업

을 추진하는 데 있어 남한보다 유리하다. 물론 남북관계는 민족경제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제재 국면에서도 제재예외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 명분이 있지

만 한미동맹하에서 남한의 역할은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남북

경협은 경제체제의 이질성으로 인해 경협이 심화될수록 흡수통일 등 체제를 위

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반면 중국과의 경협은 체제불안을 야기하지는 않는

다. 따라서 북한이 한국과 중국에 기대하는 단기적인 역할 또한 다를 것으로 추

측된다. 한국의 경우 한미동맹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바탕으로 북미대화, 국제

사회의 제재 완화 등 정치적 차원에서 더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중국에

게는 장기적인 경제협력, 중국의 경제력, 산업보완성 등 경제적 차원에서의 역

할을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제재 완화라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 북한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것보다는 현재의 어려움에 빨리 도움이 되고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집중 공략하는 전략을 채택할 것이다. 2018년 10월 초에 연변대학

을 방문한 조선 개발총국의 책임자 역시 이미 설립된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가 

외자유치의 중점 지역이 될 것이며 현재 유관 법규들을 새롭게 수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주로 토지사용료를 1~5달러 정도로 낮게 책정하고 

외자기업의 세금정책을 기존의 ‘3면 2감(3년 면제하고 2년은 절반으로 감면)’

에서 ‘5면(5년 면제)’으로 수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기존에 남북, 북중 간에 추진하였던 협력 사업을 재개하거

나 고도화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원산ㆍ금강산 국제관광지대에서의 

제조업, 교통물류, 관광 분야에서의 남북협력, 신의주, 나선지역을 중심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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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제물류, 가공업, 제조업, 고효율 농업, 관광 분야에서의 중국과의 협력을 

먼저 추진하려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해당 지역에서의 양자협력을 다자협력으로 전환할 유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

민이 필요하다.

2. 남ㆍ북ㆍ중의 한반도와 주변지역 경제개발 전략

각국의 경제개발 정책이 남ㆍ북ㆍ중간의 다자협력 사업으로 연계될 가능성

이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한반도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떤 부분이 상통하거나 충돌하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남ㆍ북ㆍ중 3국이 제시하고 있는 한반도 및 그 주

변지역에 대한 경제개발 정책을 살펴본다.

가. 남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와 북방지역 대외경제정책은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주요 과제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

일 구현’,22)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신북방정책’을 제시하였다. 이

러한 정책 도입의 핵심은 경제협력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

령은 2018년 8월 15일 광복절 축사에서도 “평화가 경제입니다”라는 언급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해ㆍ서해ㆍ접경 지역

22) 국정과제 9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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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3대 경제벨트를 구축하여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남북한에 하나의 시장을 구축하며, 북방경제와의 연계

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그림2-1 참고). 구체적으로 환동해권은 에너지ㆍ자

원 벨트를 구축하여 금강산-원산ㆍ단천, 청진ㆍ나선 등 동해안 지역을 남북이 

공동개발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와 일본ㆍ러시아를 연결한다. 환황해(서해)

권은 산업ㆍ물류ㆍ교통벨트를 구축하여 남한의 수도권과 개성공단, 북한의 평

양ㆍ남포, 신의주를 연결하여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와 중국을 연결한다. 마지막

으로 남북 접경지역 환경ㆍ관광벨트는 설악산-금강산ㆍ원산-백두산을 잇는 

관광 벨트를 구축하고 접경지역을 생태ㆍ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하는 구상

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구상을 통해 남북경협을 활성화하여 통일 여건을 마련

하고 고용 창출 및 경제성장률 제고를 꾀하는 한편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으

로 한반도를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의 허브로 도약시키고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림 2-1.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자료: 「이시종 충북지사 “정부 H축 개발에 강호축 반영해야”」(2018.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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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한반도 신경제구상 3대 벨트 세부 내용

3대 벨트 세부 내용

환동해 

에너지ㆍ자원

벨트

에너지

- 남ㆍ북ㆍ러 가스관 건설

- 수력발전소 현대화

-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자원 - 단천 자원특구 개발

교통물류

- 철도ㆍ도로 연결/현대화

  (경원선/동해선)

- 북한지역 항구 현대화

산업 - 관광지구 개발 (금강산ㆍ칠보산)

환황해 

산업ㆍ물류ㆍ교통 벨트

산업

- 개성공단 확대 개발

- 경제특구ㆍ산업단지 개발

  (평양ㆍ남포ㆍ신의주)

교통물류

- 철도ㆍ도로 연결/현대화(경의선)

- 남ㆍ북ㆍ중 육상운송로 연결

- 남포항ㆍ해주항 현대화

전력 -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DMZ 

환경ㆍ관광 벨트

환경
- 공유 하천 공동관리

- 접경 생물 보전지역 지정

관광 -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는 동북아 지역에서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축적

하겠다는 것으로, 신북방정책을 통해 유라시아 협력을 강화하며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정책구상이다. 여기서 ‘신북

방정책’은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의 일환으로 북방경제권과의 전략적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경제영토를 북방 대륙으로 확장하

고자 하는 정책이다. 기본적으로 신북방정책은 북방경제협력의 경제ㆍ산업적 

협력 성과가 기대되는 9개 분야에서의 북방지역 협력을 도모한다. 9대 중점 분

야는 가스, 철도, 조선, 전력, 농업, 수산업, 항만, 북극항로, 일자리 등이 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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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대상 국가는 중국, 러시아, 몽골을 포함한 유라시아 국가 전체를 포함한다. 

문재인 정부는 신북방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물리

적 연결과 남ㆍ북ㆍ중ㆍ남ㆍ북ㆍ러 경제협력과 같은 소다자협력을 활성화하고 

복합물류망과 에너지 협력체계 구축, 관광산업 협력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

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지난 2018년 6월 발표한 ‘신북

방정책의 4대 목표와 중점과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표 2-2). 중점과제 중 

① 초국경 협력 ② 환동해 관광협력 ③ 유라시아복합물류망 구축 ④ 동북아 슈

퍼그리드 구축 등의 과제가 남ㆍ북ㆍ중 협력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초국

경 협력과 관련해서는 북중 접경지역에 위치한 신의주(평안북도)와 나진선봉

지역에 경제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환동해 지역에서는 북한을 경유하는 크루즈 

관광 상품 및 두만강 국제관광특구(훈춘ㆍ하산ㆍ나진선봉 특구) 개발을 고려하

고 있다. 또한 TSR, TCR과 같은 유라시아 대륙철도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철

도ㆍ해운 복합운송 물류망을 구축함으로써 한반도와 한반도 북방지역과의 물

류환경을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협력 사업으로는 중국-러시아-한반도

-일본으로 이어지는 전력망 연계 사업(동북아 슈퍼그리드)을 검토하고 있다. 

표 2-2. 신북방정책의 4대 목표와 중점과제

4대목표 중점과제 내용

1

소다자 협력 

활성화로 

동북아 

평화기반 구축

초국경협력

북ㆍ중ㆍ러 접경지역 경제특구 개발을 한반도 신경제구상

과 역내 국가 개발전략을 연계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모

델사업으로서 추진

환동해 관광협력
비핵화 진전 시 북한 기항 크루즈 상품 개발 및 두만강 

국제관광특구(훈춘-하산-나선특구) 개발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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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계속

4대목표 중점과제 내용

2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략적 이익 

공유

유라시아 

복합물류망 구축

유라시아 대륙철도(TSR, TCR)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철

도ㆍ해운 복합운송 활성화로 기업의 다양한 물류 수요 충

족을 위해 노력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한-중-일 전력망 연계는 정부간 협의채널 마련을 통해 공

감대 형성에 주력하며, 남-북-러 구간은 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한ㆍ러 전력기관간 공동연구 추진

한-러 천연가스 

협력

러시아의 유망 LNG 프로젝트에 대한 양국간 정보 공유

를 추진하고, 남-북-러 가스관 연결의 경제적ㆍ기술적 타

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연구 추진

북극항로 진출

북극항로가 유럽~아시아를 잇는 상업적 항로로서 활성화

되기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중앙아ㆍ시베리아 

자원개발 기회를 적극 발굴하여 내륙수로와 연계된 물류

루트 개발

3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

러시아의 혁신원천기술과 우리의 ICTㆍ응용기술을 결합하

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국

내 중소ㆍ벤처기업을 글로벌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기

여

인프라ㆍ환경 협력 

확대

플랜트 중심에서 ICT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건설(스마트

시티, 첨단공항, 공간정보, ITS 등), 환경시설(폐기물처리, 

대기질 개선) 등으로 협력을 다각화하고 민간투자 사업방

식을 적극 활용

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협력 강화

러시아와는 지능형 인프라(DataㆍNetworkㆍAI)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아시아와는 정보화 컨설팅을 

바탕으로 기업 진출 지원

금융접근성 강화

낮은 국가 신용도, 투명성이 부족한 현지 결제시스템 등

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극동 금융플랫폼(20억 달러) 활성

화, 글로벌인프라펀드 확대, 국제금융기구 협력, 전대금융 

강화 등 추진

보건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협력 

확대 

러시아를 거점으로 한국형 보건의료시스템을 중앙아시아

로 확산시키며, 디지털 의료기술, 제약ㆍ의료기기 등 성장

세가 유망한 산업에 민ㆍ관 협력을 통한 진출 강화

농수산 분야 진출 

활성화

극동지역 농업생산 기반 확대를 지원하고 중앙아시아 등

에 현지 맞춤형 시설원예 진출과 월동형 양파 등 종자보

급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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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계속

4대목표 중점과제 내용

4

인적ㆍ문화교

류 확대로 

상호 이해 

증진

문화ㆍ체육ㆍ관광 

협력 확대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문화교류의 해를 지

정하여 상호 교류를 대폭 확대하고, 한류 확산 추세에 맞

춰 북방지역 특성에 맞는 한류 컨텐츠 진출 전략 수립ㆍ

추진

대학ㆍ청년ㆍ학술단

체 교류 및 인력 

양성

북방지역 유학생 유치 확대 추진, 한-러 학위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연구, 유라시아 아카데미 개설 등으로 친한 네

트워크 구축과 북방지역 전문가 양성 지원

주: 음영이 들어간 부분이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임.
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2018)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2-2. 정부의 신북방정책 로드맵 주요 내용

자료: 「철도에 경제특구ㆍ농업까지.. 北 비핵화보다 앞서가는 ‘경협 청사진’」(2018.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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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 일대일로 구상과 동북진흥계획

한반도 지역과 관련된 중국의 경제개발 정책으로는 일대일로 구상과 동북진

흥계획이 있다. 먼저 일대일로 구상은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중앙아시아와 동

남아시아 순방기간 중,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방안

으로 제안한 것이다. 중국은 2017년 말까지 80여 개 국가 및 국제기구와 100

여 개가 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초기 중국의 일대일로 정

책은 중국의 동북지역과 한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웠다. 일대일

로 정책은 낙후된 내륙을 개발하고 서쪽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서진

(西進) 정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일대일로 구상의 일환으로 추진

되던 6대 경제회랑은 ① 중-파키스탄 ② 중-몽-러 ③ 新유라시아대륙 교량 ④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⑤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⑥ 중국-인도-

인도차이나 반도 등 중국의 서쪽인 중앙아시아, 러시아, 남아시아에 편중되어

있다.23) 그러나 최근 시진핑의 동북3성 방문(2018. 9) 이후 랴오닝성이 「일대

일로 종합실험구 건설 총체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동북3성 지역이 한국의 신

북방정책과 중국 일대일로의 접점이 되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방안은 

기존의 동북지역과 북중 접경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던 동북진흥정책의 정책 범

위를 처음으로 한반도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체적으로 랴오닝

성은 일대일로 구상의 일환으로 단둥-신의주-평양-서울-부산을 잇는 철도ㆍ

도로ㆍ통신 연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단둥특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북한의 황금평경제개발구, 북ㆍ중 호시무역구를 건설하여 단둥을 북중 경제무

역협력의 주요 지역으로 부상시키고자 한다. 지난해 12월에는 지린성 성장이 

경제합작교류대표단을 이끌고 랴오닝성을 방문하여 동북지역에서 랴오닝성과 

지린성의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다음 단계의 깊이 있는 일대일로 정책을 추

23) 일대일로의 핵심 사업은 ① 중-파키스탄 ② 중-몽-러 ③ 新유라시아대륙 교량 ④ 중국-중앙아시아-서

아시아 ⑤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⑥ 중국-인도-인도차이나 반도 등 6대 회랑 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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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는 데 합의하였다.

중국의 동북지역이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광

역두만강 지역 개발계획(GTI)｣, 랴오닝성의 「연해경제벨트 개발 계획」, 지린

성의 「창지투 개발ㆍ개방 선도구 계획」 등 기존 동북진흥 계획에 새로운 추진 

동력을 제공한다. 중국은 1990년대 이후 나타난 동북지역의 문제(국유기업 비

효율, 실업, 설비 노후화 등)를 해결하고 동북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앙국무원의 동북지역 노후공업기지 진흥에 대한 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

全面振兴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的若干意见)」을 발표하고 동북진흥정책을 추진

하였다. 지린성을 중심으로 한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를 위한 중국두만강지

역 합작 개발계획요강(以長吉圖爲開發開放先導區的中國圖們江區域合作開發規

劃鋼要)』과 랴오닝성을 중심으로한 「연해경제벨트 발전계획(選寧沿海經濟帶發

展規劃)」 등도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이후 인구 유출, 신산업 

부재, 민간투자 부진 등으로 정책적 성과가 미흡하였다. 기존의 동북진흥정책

은 대외개방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외개방 성과가 저조하였으며 동북

지역에서 쇠퇴하고 있는 중화학공업을 대체할 만한 3차산업 발전이 미비하였

다. 랴오닝성의 일대일로 종합실험구 방안의 실현은 이런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앙에 대한 동북지역의 접근성을 제고하며 동북지역의 배후 시장을 

한반도와 동해로 확대하고자 하는 수요에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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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랴오닝성 일대일로 종합실험구 건설 총체방안(2018. 9 발표)

자료: 「中 “단둥-평양-서울-부산 연결”... 일대일로 한반도 확장 첫 명시」(2018. 9. 17).

그림 2-4. 중국의 동북진흥계획: 연해경제벨트ㆍ창지투 선도구 개발 계획

자료: 「중 동북진흥전략 성패 북한 경협에 달려 있다」(2010.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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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 경제개발 10개년 계획과 경제개발구 정책

북한의 지역별 경제개발 정책은 2010년 당시 해외자본 유치를 담당하던 조

선대풍국제투자그룹이 작성하여 발표한 「북한 개발 외자유치 10개년 계획(경

제개발 10개년 계획」과 2013년, 2014년 발표한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계획

을 참고할 수 있다. 「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은 ‘신의주-남포-평양’의 서남지역

과 ‘나선-청진-김책’의 동북지역을 양대 축으로 삼아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이

다. 구체적으로 동해안 지역은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서해안 지역은 남포를 중

심으로 한 IT와 황해남도를 중심으로 한 농업을 육성하는 전략이다. 북한의 경

제특구를 통한 외자유치 전략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뒤 2013년부터 최근

까지 지역의 특색에 맞는 경제개발구를 설치하면서 구체화되고 확대되었다. 다

만 앞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개년 개발전략과 달리 서해안 지역에 많은 공

업 경제개발구를 배치하기 시작하였으며, 중화학공업과 IT를 강조했던 10개년 

전략과 달리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계획은 경공업, 수출가공업(남포)에 관심

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그림 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 중점 대상 개요(2010 발표)

자료: 「북한, 평양 축으로 Y자형 국토개발」(201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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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북한의 경제특구(5개) 및 경제개발구(22개) 설치 현황

자료: 「김정은식 개혁개방 3종 세트, 북미회담으로 탄력 받나」(2018. 5. 21).

그러나 북한 정치ㆍ경제체제의 특징과 기존 경제협력 사업의 기조로 미루어

보았을 때 당분간 전면적이고 동시다발적인 대외개방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북한은 몇 개의 특정 지역을 개발ㆍ개방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전국

적인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대외적으로 북한이 대외협력에 대

해 언급하고 있는 구체적인 지역은 4개의 점, 즉 동쪽의 원산ㆍ금강산국제관광

지대, 서쪽의 신의주 특구(황금평, 위화도 포함), 남쪽의 개성공업지구, 북쪽의 

나선경제무역지대 등으로 이들 지역이 제재 완화 이후 북한의 대외개방 및 경

제개발에서 선두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은 남북 혹은 북중 양자협

력의 경험이 있는 지역들로 기존의 소프트ㆍ하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중ㆍ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북한 각 시ㆍ도 등 지역

에 지정된 20여 개의 개발구, 4ㆍ27 남북정상회담에서 제기되었던 동해 에너

지라인과 서해 경제벨트, 그밖에 북ㆍ중 국경선상 서남단의 신의주로부터 동북

단의 나선을 잇는 1,420여㎞의 북ㆍ중 국경 경제벨트가 개발 대상 지역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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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경우 향후 북한의 대외개방은 사실상 ‘점’으로

부터 시작하여 ‘선’과 ‘면’으로 확장되는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점→선→면)과 

매우 흡사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남ㆍ북ㆍ중 경제개발 정책의 연계성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와 중국, 특히 동북3성 지역과의 물리적인 연계가 필수적이다. 지리적으

로 남한은 북한을 통하지 않고는 사실상 섬나라와 다를 바가 없는 물류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륙으로 육로 진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한 지역과의 

연결 없이는 대륙 진출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감수해야한다. 현재 중국, 유

럽, 러시아 등으로 향하는 물류는 해운 또는 항공운송을 이용하고 있는데 해운

은 물류비가 저렴한 대신 운송시간이 길고 항공운송은 빠르지만 가격이 비싸고 

대량 운송이 어렵다. 예컨대 경기도에서 신의주와 평양을 거쳐 중국 단둥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철도로 이동한다면 현재와 같은 인프라 수준에서도 7일

이면 가능하지만, 현재와 같이 평택항이나 부산항을 거치는 선박 운송은 14일

이 걸려 약 2배의 시간적 비용이 소요된다.24) 따라서 물리적 인프라 환경 개선

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은 중국의 일대일로, 

북한의 경제개발계획과 정책적으로 연계할 경제적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북한이 경제개발ㆍ외자유치를 위해 설치한 5대 경제특구와 최근 설치한 경

제개발구 22곳 중 다수가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H라인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북한의 경제개발 전략 간의 접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북

한의 개발계획과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연계하여 살펴보면 서해안벨트 구상은 

북측의 수요와 유사하나, 동해안 벨트는 북한의 전략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24) 「남ㆍ북ㆍ중 철도 연결도 탄력… 화물 시범운송 제안」(2018.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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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남북간의 조율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라인을 따르는 물리적 

인프라 구축에는 남북이 공통된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랴오닝성의 「일대일로 종합실험구 건설 총체방안」은 ‘단둥-신의주-평양-부

산-서울-부산’을 잇는 철도ㆍ도로ㆍ통신 연결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

평양-신의주’를 잇는 한반도 철도ㆍ도로 연결ㆍ현대화 사업을 제안하는 한반

도 신경제구상과 물류 인프라 경로가 일치한다. 따라서 랴오닝성과 한반도 간

에 철도ㆍ도로 인프라 사업에서의 다자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안

은 물리적 인프라 이외 부문에서는 남ㆍ북ㆍ중 다자협력 사업에 대한 정책적 

구상이 부족하다. 한중, 북중과 같은 양자협력에 대해서는 세부 협력 사업을 제

시하고 있으나 3자협력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산업 부문에서의 다

자협력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표 2-3. 랴오닝성 「일대일로 종합시험구 건설 총체방안」 중 한국ㆍ북한 부분

한국

협력기제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한ㆍ중 산업단지 협력

협력영역 
신에너지자동차, 항만ㆍ항공물류, 교통, 금융, 관광, 교육, 문화, 청년 교류, 

미세먼지 대응 등

세부협력 

방향 

△ 다롄 자유무역항 건설에 참여 △ SK, 삼성 등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

여 전략적 협력 추진 △ 해상ㆍ철도ㆍ항공 인프라 연결 △ 선양 한ㆍ

중 과학기술단지 협력 건설

북한

협력기제 적절한 시기에 단둥지역을 중심으로 한 협력 플랫폼 건설

세부 협력 방향

△ 단둥-평양-서울-부산을 연결하는 철도ㆍ도로ㆍ정보 인프라 연결 

△ 적절한 시기에 단둥특구 설립 

△ 단둥 중점개발개방시험구, 중ㆍ북 황금평 경제구, 단둥 궈먼만(国门湾) 

북ㆍ중 변경주민 호시(互市)무역구를 대북 경제무역협력 중점지역으로 

조성

자료: 이상훈, 전수경, 최재희(2018), p. 8에서 저자 발췌.

한반도와 동북지역의 물리적 인프라 사업은 정책적 연계 가능성에도 불구하

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추진 동력은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태다. 

2018년 4월 한국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차하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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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정책간담회에서 한중간의 북극항로 공동개척과 동북아 슈퍼그리드 협력 

추진을 협의하고,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중국 일대일로 관할 부총리, 러시아 부

총리 등의 한ㆍ중ㆍ러 고위급 협의체 구축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제안한 ‘동아시아철

도공동체’ 설립에 대해서는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과의 공감대 형성이 미진한 

상태이다. 중국 외교부는 2018년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의 동아시아 철도공

동체 구상에 대해 “지역 평화와 발전 촉진을 위한 제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두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지지를 표명한 이후 별다른 입

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물리적 인프라 사업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배후시장과 

배후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남ㆍ북ㆍ중 3국이 각각 제시하고 있는 

경제개발 정책은 경제특구 또는 관광특구 조성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산업협력

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미흡하다. 

3. 남ㆍ북ㆍ중 협력의 주요 과제와 전망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을 위한 주요 과제는 ① 대내외 여건 조성 ② 기존 사업의 

수익성 제고와 신규 사업 발굴 ③ 거버넌스 문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남ㆍ북ㆍ중 다자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협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

어야하는데 이는 대외 여건과 대내 여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외 여건은 ① 

대북제재 완화와 ② 북미관계 정상화이며, 대내 여건은 ① 남북 양자제재(5.24 

조치) 해제 ② 남북기본합의서 재개정 및 남북경협 관련 제도적 기반 조성 ③ 

남남갈등 문제 해결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대외 여건은 북한의 비핵

화 의지와 실천 속도에 따라 개선의 여지가 달라질 것이므로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미관계의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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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 개선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북한을 포함한 

다자협력 사업 추진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것이므로 대외 여건 개선과 동시에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내 여건을 선제적으로 조성해둘 필요가 있다. 

북한의 사회경제적인 제반 상황이 성숙되지 않을 경우 대외 여건이 조성되어도 

남한 기업들이 대북사업을 꺼릴 수 있음을 고려하여 북한경제의 법ㆍ제도 검토 

및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남북경협의 제도적 고도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재

인 정부의 노력은 사실상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남북경협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일부는 2018년 12월 남북교류협력을 제한ㆍ금지

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도록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25) 그간 개성공단 폐쇄와 금강산 사업과 같은 남북교류협

력의 주요 사업 중단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일방적

으로 이뤄진 점이 법률 개정의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교류

협력 제한ㆍ금지 조치로 상당 기간 사업이 중단된 당사자들에게 정부가 경영정

상화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협력과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사업의 경제성

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성장과 개

혁개방’을 지원함과 동시에 ‘남한 및 중국 동북지역의 산업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에는 북한지역의 열악한 인프라 문

제를 해결하고 외교ㆍ안보적인 위험을 분담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선결되

어야 하므로 정부 차원의 주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물류 인프라 구

축사업은 많은 재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관 사업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필연

적으로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실현 가능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다자협력사업의 모멘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해당 사

업의 지속성을 판단하여 장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방안을 

25) 「남북교류 제한 때 국무회의 거쳐야... 교류협력법 개정안 의결」(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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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남ㆍ북ㆍ중 3국이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와 산업적 보완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경제협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험한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재호(2014)의 연구에 따르면 남한 기업들의 대북사업 실패 원인

은 ① 정치적 요인으로 인한 불안정성 ② 3통(통관, 통행, 통신) 문제로 인한 사

업 운영의 제약 ③ 북한의 시장경제와 국제무역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ㆍ전문성 

결여 ④ 투자보장 및 상사분쟁, 보험, 청산결제시스템, 금융시스템 등 제도의 

미비 ⑤ 현지조달시장 부재 ⑥ 전력난, 물류 인프라 취약성 등을 꼽을 수 있다. 

한편 동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사업 실패 원인으로 ① 투자유치 

실패 ② 양국간의 상이한 법제도 등을 꼽았다. 이러한 남북ㆍ한중 간의 협력 사

업에서 야기되었던 문제점들은 향후 남ㆍ북ㆍ중 협력 추진 과정에서도 재발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ㆍ북ㆍ중 다자협력의 거버넌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각국의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것인지, 혹

은 GTI와 같은 다자간 협의체를 활용하거나 신규 설립할 것인지, 지방정부나 

특정 기관간의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결정하여 공통된 이해관계를 공유

하고 물리적ㆍ제도적 표준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과는 

달리 중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해관계나 역할이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협력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모

두의 의지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은 우선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

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단계에서는 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강조하고 협력 

추진 단계에 어느 일방이 정치적 요인이나 기타 요인에 의하여 쉽게 이탈하는 

것을 방지해야한다. 둘째 단계에서는 협력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논의와 제도를 

고도화함으로써 남ㆍ북ㆍ중 다자협력이 후퇴하기 힘든 제도적 제약을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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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셋째 단계에서는 남ㆍ북ㆍ중 협력의 범위를 확대시켜 남ㆍ북ㆍ중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유관 국가들을 협력에 포함시킴으로써 광범위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남ㆍ북ㆍ중 3자협력의 내재적 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남ㆍ북ㆍ

중 3국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경제협력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만 현실적으로는 남ㆍ북ㆍ중 3국간의 다자협력에 대한 수요가 적다. 현재 남ㆍ

북ㆍ중 3자협력에 대한 각국의 의지는 주로 정치적 요인에 의한 것이며 경제적

인 보완관계를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남ㆍ북ㆍ중 협력사업이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정치적 요인을 뛰어넘는 경제적 이익 분

배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3국의 경제적 보완관계와 비교

우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분야별 협력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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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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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ㆍ물류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북한의 경제특구 및 대외개방 구상과 연계하여 추진될 전망이며, 나아가 중국

의 일대일로 전략구상 및 신(新)동북진흥전략과의 공간적 연계와 정합성 제고

를 통해 교통물류 인프라 연계를 핵심으로 하는 남ㆍ북ㆍ중 경협사업으로 이어

질 수 있다. 남북은 이미 세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해 경의선, 동해선 철도

ㆍ도로 연결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으며, 2018년 12월 26일 남북간 철도ㆍ도

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진행된 바 있다. 또한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

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은 남북철도(주로 경의선)를 연결하

여 중국과 연계소통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교통물류 분야 남ㆍ북ㆍ중 협력의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미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까지 교통물류 분야에서의 남북협력과 남ㆍ북ㆍ중 경협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한중관계의 복원과 함께 2018년 이후의 남북관계 

개선, 북중관계 복원과 밀착에 따라 양자관계의 선순환 속에 남ㆍ북ㆍ중 소다

자 협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대북제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최근 침체 위기의 동북지역을 부흥시키기 위한 한중간 

협력방안인 우리의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연계 협력방안에 대해서 한

중 정부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 한반도 해빙무드를 타고 남북간 접

경지역 개발 논의는 물론이고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단둥과 훈춘지역의 거점 

개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한반도 비핵화ㆍ평화 프로세스의 순조로운 진행을 전제

로 남북, 한중, 북중관계가 협력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효과적 방안으로서 

교통물류 인프라를 근간으로 하는 ‘한반도-중국 국제운송회랑’을 중심으로 남

ㆍ북ㆍ중 경협사업을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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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국의 일대일로와 新동북진흥전략(N-China)

□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구상: 교통물류 분야

2장에서 보았듯이 ‘일대일로’는 2013년 9,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

창한 신실크로드 전략구상이다. ‘일대일로’는 정책소통, 인프라연통, 무역창

통, 자금융통, 민심상통의 5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핵심사업은 주변국가

들과의 원활한 교통물류 소통을 위한 인프라 연계라 할 수 있다.  특히 동북아 

주변 국가들과의 일대일로 사업은 북쪽 방향으로 러시아, 몽골과 중몽러 경제

회랑을 적극 추진 중이다. 

본 절의 관심사인 교통물류 분야와 관련된 ‘일대일로’ 사업을 살펴보면, 우

선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항, 말레이시아 쿠안탄 심수항이 정식 개항하였

고, 파키스탄 과다르항이 운항에 들어갔으며, 스리랑카 함반토타항 2기 공정이 

완공되었다. 주요 도로 및 철도구간과 관련해 몽골-네이멍구 철도, 에티오피아

의 아디스아바바-지부티 철도는 이미 완공되어 운영 중이며,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중국-태국 철도, 헝가리-세르비아 철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중국-라오스 고속철 건설이 추진 중이다. 특히 일대일로의 핵심 프로

젝트인 중국-유럽 블록트레인은 2018년 총 6,363회로 전년대비 73% 증가하

였고, 그중 유럽발 중국행 화물열차가 전년대비 111% 증가한 2,690회를 기록

하여 쌍방향 물류의 균형을 맞추어 나가게 되었다. 현재 중국-유럽 블록트레인

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 내 도시는 청두, 충칭, 시안, 정저우, 우한 등 59개로 유

럽 15개 국가의 49개 도시로 운행하고 있다.26)

26) ｢2018“一带一路”大事记：共建“一带一路”发生了这些重大变化｣, https://www.yidaiyilu.gov.cn/

xwzx/roll/76800.htm(검색일: 2019. 1. 12). 현재 중국은 주변 16개 국가와 일대일로 협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점(点)에서 선(線)으로 그리고 다시 망(網)으로 확대시켜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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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동북진흥전략과 초국경 연계개발

개혁개방 이후 낙후된 동북3성 지역의 재건을 위해 중국은 후진타오 집권시기 

동북진흥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왔다. 2003년부터 신흥공업화로 제조업을 육

성한다는 주요 목표하에 경제체제 개혁, 산업구조 조정, 인프라 건설, 대외개방 

확대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였다. 동북진흥전략 실시 후 이 지역의 10년간 

평균 성장률은 12.6%로 전국 수준(10.5%)을 2% 상회하였으며, 투자, 소비, 무

역, 외국인 직접투자 모두 전국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던 것이 사실이다.27)

하지만 2011년 이후 중속성장기인 뉴노멀(新常態)에 접어들면서 중국, 그 

중에서도 특히 동북지역은 투자 부진과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빠

르게 둔화되는 추세이다. 2016년 중국 전체 경제에서 동북지역이 차지하는 비

중은 지역내총생산(GRDP), 고정자산투자, 교역액, 외국인직접투자 등 대부분

의 지표에서 과거보다 그 비중이 축소되었으며, 동북3성의 경제성장률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랴오닝성의 경우는 –2.5%를 기록하였다. 특히 2014년부터 중국 

전체 성장률을 하회하며 심각한 경기침제 국면에 빠지는 ‘신동북현상’이 초래

되었다. 시진핑 정부는 이러한 동북지역의 경제침체를 타파하기 위한 조치로

서, 2016년 ‘신동북진흥전략’과 관련한 세 개의 중요한 정책문건을 발표하는 

등 동북지역 전면진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28) 이러한 정책적 의지의 

결과 랴오닝성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2016년도 –2.5%에서 2017년도 4.2%, 

27) ｢2018“一带一路”大事记：共建“一带一路”发生了这些重大变化｣, https://www.yidaiyilu.gov.cn/

xwzx/roll/76800.htm(검색일: 2019. 1. 12). 

28) 세 개의 정책문건에는 우선 2016년 4월에 발표된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의 전면적 진흥에 관한 약

간의 의견(關於全面振興東北地區等老工業基地的若干意見)｣이 있다. 2030년까지 동북지역을 국제경쟁

력을 갖춘 선진 장비제조업기지, 국가 신형 원재료기지, 현대농업생산기지 및 중요 기술혁신 및 R&D 기

지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그리고 2016년 8월에 발표된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 진흥 

추진을 위한 3년 연동계획 실시방안(推動東北地區等老工業基地振興三年滚动實施方案)｣에서는 국유기

업 개혁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향후 약 232조 원 규모의 130여 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계획이 제

시되었다. 마지막으로 2016년 11월에 발표한 ｢새로운 동북진흥전략을 통한 동북지역 경제의 안정적 발

전을 추진하기 위한 약간의 중요조치에 관한 의견(進入推進實施新一輪東北振興戰略加快推動東北地區經

濟企穩向好若干重要擧措的意見)｣에서는 국유기업 개혁, 신흥산업 육성, 민간창업 등 총 14개 개혁조치

를 제시함으로써 동북지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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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3/4분기 5.4%로 반등세를 보이긴 했으나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있으며,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 2018년 3/4분기 현재 각기 4.0%, 

5.1%로 여전히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30위, 29위를 차지하는 등 성장세 둔

화를 이어가고 있어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29) 

과거 2007년 동북진흥계획이 수립되면서 중국정부는 동북지역의 실질적 성

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로서 대외개방의 중요성을 전략적 시야에 담게 되었

으며, 그 일환으로 동북지역과 육지로 접경한 북한, 러시아, 몽골은 물론이고 

한국, 일본 등 해양을 통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동북아 국가들과의 초국경 

경제협력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30) 중국은 동북진흥계획의 구체

적 방안으로 동북3성 지방정부의 주도로 진행되었던 초국경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2009년 들어 국가급 개발 프로젝트로 격상시켰고, 

관련 지역 인프라 네트워크 건설을 비롯한 종합적 발전 계획을 실행해왔다. 그 

가운데 ‘랴오닝 연해경제벨트 계획’은 랴오닝성의 연해지역을 하나의 벨트로 

연결하고, 이 연해벨트를 중심으로 대외개방을 확대함으로써 교통물류 인프라 

개선을 통한 적극적 투자 유치와 더 나아가 단둥-신의주 연계를 통한 초국경 

연계개발을 추진하는 계획이다. 또한 ‘창지투선도구 개발계획’은 두만강 유역

의 훈춘을 개방창구로 삼고, 연룡도(옌지(延吉), 룽징(龍井), 투먼(圖們))를 개방 

전진기지로, 창춘ㆍ지린을 성장의 배후기지로 기능을 분할한 지역개발계획으

로서 북한, 러시아, 몽골 등과의 초국경 연계개발을 포함하는 계획이다. ‘헤이

룽장 개발계획’의 경우는 동북지역 전체를 동북아경제의 중심으로 전면 개방하

기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여 러시아와의 전면적 초국경 협력 

확대를 염두에 둔 지역개발계획이다.31) 

29) ｢2018全年度全国各省市GDP预测｣, http://www.sohu.com/a/284170574_120074384(검색일: 

2019. 1. 12); 「辽宁经济走出最困难时期 GDP增速稳中有进」(2016. 1. 16), http://www.chinanews.

com/cj/2019/01-16/8731008.shtml(검색일: 2019. 2. 2); 【宏观经济】2018年第三季度中国宏观
经济报告(下)(2018. 11. 13), http://www.sohu.com/a/275141759_238300(검색일: 2019. 

2. 2). 

30) 원동욱 외(2013);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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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초국경협력을 포함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중국은 북중 접경

지역의 양 날개에 해당하는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에서 중국 주도의 새로운 초

국경 연계개발을 추진해왔다. 201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

중 접경지역의 초국경 연계개발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어 같은 해 12월

에 ‘북중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ㆍ위화도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관리에 관

한 협정(2011-2020)’을 체결하였으며, 2011년 6월에는 착공식과 함께 ‘북중 

공동개발 총계획요강’이 발표되었다. 더 나아가 2012년 8월에는 북중 양국간 

공동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한 ‘나선지구 관리위원회 및 황금평ㆍ위화도 관리위

원회’ 설립과 함께 2013년 2월의 제3차 북핵실험으로 인한 위기 전까지 교통

물류 인프라 연계를 핵심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의 진척이 이루어졌다.32) 그러

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북중협력사업을 관장해온 장성택 행정부장의 처형, 

계속되는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북중관계는 경색되었고,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북중간 초국경 연계개발은 사실상 중단되

었다. 결국 러시아 극동 및 몽골에 국한된 중국 동북지역 대외개방의 한계와 더

불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중 초국경 협력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

지 못하면서 동북지역의 침체 현상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

중국의 동북아협력 거점이라 할 수 있는 동북지역의 경우, 장기 경기침체로 

나타난 ‘신동북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신동북진흥전략은 시진핑 시기 국가발

전전략으로서 ‘일대일로’, 특히 그 가운데 ‘중몽러 경제회랑’을 매개로 더욱 진

전될 전망이며, 동북3성 각각의 계획에 따라 한반도 및 동북아 국가들과의 연

계소통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린성은 동쪽으로는 차항출해(借港

出海: 항구를 빌려 바다로 나간다)를 활용하여 동북아 출해통로를 확보하고 서

31)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원동욱 외(2013), pp. 48~62 참고.

32) 같은 시기 2012년 8월에는 ｢중국 동북지역의 동북아지역을 향한 개방계획｣을 수립하여 동북지역과 

동북아지역 각국과의 협력 강화와 개방 확대를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하였다. 즉 중국 내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서 동북지역에 국한한 지역개발의 범위를 넘어 점차 대외개방 확대를 통한 주변국과의 교통

물류 인프라 연계를 핵심으로 하는 초국경 협력을 통해 중국이 주도하는 동북아경제권 구축이라는 방

향으로 진화해갔다. 원동욱(2015),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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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프리모리예 1, 2 구상도

자료: ｢동북의 심장 하얼빈 웅비하다｣(2017. 10. 26),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
o=30374(검색일: 2018. 12. 2).

쪽으로는 몽골, 러시아와의 연계를 통한 국제수송로(프리모리예 2: (몽골)울란

바토르-초이발산-(중국)아얼산-바이청-창춘-지린-훈춘-(러시아)자루비노) 

연결사업을 주요 역점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다.33) 헤이룽장성은 중몽러 경제회랑, 

헤이룽장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계획을 추진하여 러시아와의 4개 국경연결

철도 노선 개발 및 TSR 연계(프리모리예 1: 부산-블라디보스토크, 나홋카항-

쑤이펀허-하얼빈-만저우리) 복합운송노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랴오닝

성은 최근 남북관계 개선과 경의선 복원이라는 흐름을 타고 2018년 9월 ‘랴오

닝성 일대일로 종합실험구 건설 총체방안’에서 단둥-평양-서울-부산으로 이

어지는 철도, 도로, 통신망 연결을 표명한 바 있다.34) 

33) 원동욱(2018b).

34) 中国一带一路网, ｢辽宁建设“一带一路”综合试验区总体方案公布｣, https://www.yidaiyilu.gov.cn/

xwzx/dfdt/64012.htm(검색일: 2018.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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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통물류 분야 남ㆍ북ㆍ중 협력: 한반도-중국 국제운송

회랑 구축

한국과 중국은 이미 2015년 10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특히 최근 한국 신정부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과 ‘신북방정책’이 적극 추진됨에 따라 남북경협과 연계하여 중국 일대일로 구

상과의 적극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유라시아와 태평양의 

인프라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ㆍ평화프로세

스가 주춤하고 있지만 최근 남북간에는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작업이 진행 중

이며, 특히 한반도의 혈맥이라 할 수 있는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을 위한 기초

작업이 진행된 바 있다. 한중간에도 사드 갈등 이슈로부터 벗어나 일대일로와 

신북방ㆍ신남방 정책을 연계하기로 하였으며,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접점

이라 할 수 있는 중국 동북3성 지역과 관련한 거점별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35) 남한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나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구상, 그리고 북한의 경제특구 및 대외개방 구상은 배타적인 지정학의 산물이기

보다는 모두 지경학적 접근을 통한 협력적 지역개발 구상으로서 교통물류 인프

라를 핵심으로 하는 공간적 연계성과 정합성 제고를 통한 각 구상간의 유기적 협

력이 요구된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경의선, 동해선 연결사업은 물론이고 

최근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일환으로 남북간 철도 연결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실현하는 핵심 프로젝트이다. 또한 이 구상은 남북 연결을 넘어 중국 동

북지역 및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협력의 공간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남ㆍ북ㆍ중, 

남ㆍ북ㆍ러 3각협력을 전제로 한다. 특히 경의선 복원을 계기로 하는 남ㆍ북ㆍ

중 3각협력은 과거 북중간 초국경 협력개발 사업 및 남북간 접경지역 개발사업

35) 원동욱(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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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개와 연동하여 한반도와 중국 동북3성을 연계하여 유라시아 대륙으로 향

하는 국제운송회랑 구축을 의미한다. 몽골, 일본 외에도 역외국가에 해당하지

만 동아시아의 이해당사국인 미국을 끌어당겨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동아

시아의 냉전 질서를 해체하고 평화안보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하는 장기적 비전

인 셈이다. 

한편 중국은 최근 한반도의 비핵화ㆍ평화프로세스 논의가 본격화함에 따라 

일대일로의 공백지역이었던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 주목하기 시작했

다. 중앙정부의 공식 정책은 아니지만 랴오닝성의 경우 최근 ‘랴오닝 일대일로 

종합실험구 건설 총체방안’을 통해 단둥-평양-서울-부산을 철도ㆍ도로ㆍ통신

망으로 상호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36) 이는 무엇보다 동북지역을 

거점으로 일대일로를 동북아 지역으로 확장하여 일대일로의 실질적 성과를 보

다 확실히 드러내고자 함과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 배제(china 

passing)’의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전략적 의도로 풀이된다. 더욱이 현재로서

는 6대 경제회랑의 경제적 총합이 한반도로 이어지는 동북아 경제회랑 하나에

도 이르지 못한다는 점에서,37) 동북지역과 한반도를 잇는 ‘한반도-중국 경제

회랑’ 구축은 급격한 정세 변화는 물론이고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도 중국이 

적극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파악된다.38) 

한반도-중국 경제회랑 구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프라 건설은 엄청난 재

원이 소요되는 만큼 어느 일방에 의한 독점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역시 

개별 투자에서 그동안 많은 혼란을 겪어왔기 때문에 교통물류 인프라 등 비교

적 규모가 큰 분야에 대해서는 단독투자보다는 다자간ㆍ국제금융협력을 선호

36) 中国一带一路网, ｢辽宁建设“一带一路”综合试验区总体方案公布｣, https://www.yidaiyilu.gov.cn/

xwzx/dfdt/64012.htm(검색일: 2018. 9. 12).

37) ‘일대일로 비전과 행동’ 문건에서 이 경제회랑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대일로’ 

자체가 개방적 협력플랫폼으로서 상황 여하에 따라 그 협력의 공간이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8)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인 왕무커(王木克)나 중국 푸단대 중국과 주변국가 관계 연구센터 주임인 스위

엔화(石源華) 등은 각기 동북아 경제회랑과 한반도-중국 경제회랑 건설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

해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바 있다. 王木克(2015), p. 72; 石源華(2015),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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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가능성이 높다. 인프라 연계를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을 공간적으로 통합하는 한반도-중국 국제운송회랑이 구축된다면 이

는 남한만의 성장이 아니라 한반도의, 나아가 중국과 동북아 전체 경제의 발전

으로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철도ㆍ도로 등 인프라 부문에서는 특히 남ㆍ북ㆍ

중 3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교통물류 분야의 남ㆍ북ㆍ중 협력, 즉 한반도-중국 국제운송회랑은 한중 양

국간의 협력의지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북한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북한은 철

도ㆍ도로ㆍ항만ㆍ공항 등 인프라 건설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

이 사실이다. 2011년 1월 15일에 채택된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계획

(2010-2020)｣ 중에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투자유치 계획을 살펴보면 철도

(평양-나선, 김책-혜산, 평양-개성 구간의 개건), 고속도로(평양-나선, 평양-

신의주, 평양-개성, 기타 광산연결선 개건), 공항(평양국제공항 신청사 건립) 

등 교통인프라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6년 김정은 신년사에서는 이례적

으로 철도 현대화를 명시함으로써 철도 분야의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대대적인 개선작업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39) 또한 2018년 4.27 남

북정상회담 당시에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북한에) 오시면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교통이 불비해서 불편하게 할 것 같다는 점”이라며 낙후

한 북한의 교통물류 인프라와 그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간접적으로 시사하기도 

하였다. 특히 북한은 북한 내륙을 관통하고 국경을 넘어 국제선으로 연결되는 

신의주~개성 간 고속철도 건설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남ㆍ북ㆍ중 교통물류 인프라 연계를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중국 국제운송회

랑구축은 대북제재라는 객관적 환경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

다. 우선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현 상황에서는 한중협력을 중심으로 동북지역의 

39) 2016년 북한 신년사에서는 인민경제 4대 선행의 하나로서 철도와 관련하여 “규률을 강화하고 수송조

직과 지휘를 개선하여 렬차 운행의 정상운행을 보장하며 철도의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 

것을 강조했는데, 철도 분야에서의 ‘현대화’를 거론한 것은 이때가 처음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선철

(2016), pp. 70~7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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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인프라 사업 동반 진출을 통해 협력 경험을 축적하면서 동시에 북방 

및 대북한 경제협력의 핵심거점을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한반도와 맞

닿은 동북지역의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경협거점을 확보하는 사업이 전개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압록강 유역의 단둥-선양(-다롄)벨트(랴오닝연해 벨

트), 두만강 유역의 훈춘-창춘벨트(창지투 벨트)가 적합하다 할 수 있다. 그리

고 대북제재가 완화되는 시점에 와서는 이를 확대하여 남북접경지역(개성, 금

강산)의 협력개발과 연동해서 단둥-신의주(황금평ㆍ위화도), 훈춘-나선 초국

경 협력개발로 확대하여 남ㆍ북ㆍ중 3각협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으로 대북제재가 해제되는 시점에서는 남북접경지역과 북중접경지역의 종축 

벨트를 잇는 한반도-중국 국제운송회랑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

대일로의 정합적 연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최근까지는 동북아 지역의 협력이 북핵 문제와 같은 안보딜레마로 인해 별

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에 따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발전과 성장 가능성을 감안할 때 한반

도-중국 국제운송회랑은 남북간 교통물류 연계는 물론이고 남한의 ‘한반도 신

경제구상’과 중국 ‘일대일로’의 협력을 현실화, 구체화할 수 있는 매우 유력한 

방안이다. 이는 동시에 남북관계 및 한중관계의 발전에 따라 남북, 한중, 북중 

경제협력과 동북진흥계획이 서로 연계 발전하는 선순환의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남ㆍ북ㆍ중 3국이 서로 동의한다면 곧바로 협력을 위한 초기 행동에 들

어갈 수 있다. 즉 한반도-중국 국제운송회랑 구축을 위한 한중간 혹은 남ㆍ북

ㆍ중 공동연구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남북간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을 

매개로 향후 남ㆍ북ㆍ중(러)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 사업을 협의하고 

확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중국 국제운송회랑은 북한의 ‘전면적 경제강국’ 건설 방침과도 

서로 연계될 수 있다. 북한은 2013년 이후 ‘전면적 경제강국’ 건설의 역사적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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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자칭하며, ‘우리식의 경제관리 개선 방법’으로 경제

의 고속성장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반도-중국 국제운송회랑 건설

은 이런 점에서 북한의 국가이익과 전략적 수요에도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 북

한의 개방전략은 ‘4점2선’으로 요약되는데, 남선은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

업지구 두 개의 중점으로 남한을 향해 있으며, 북선은 나선경제특구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특구 두 개의 중점으로 중국(러시아)을 향해 있다. 이러한 북한의 

개방전략 배치는 현재 남선과 북선이 각기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지

만, 만일 한반도-중국 국제운송회랑이 현실화될 수 있다면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지역에서 벗어나 동북아 지역협력에 참여하여 북중, 북러, 남북한, 나아

가 동북아 차원의 교류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한반도-중국 국

제운송회랑 구축은 또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신북방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며, 남북간 운송회랑 구축을 중심으로 통

신, 전력, 광케이블 등의 인프라 협력에서 나아가 남북경제공동체, 한반도-중

국 경제회랑 구축의 핵심사업으로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구축해갈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1단계: 동북지역 일대일로 관련 인프라 사업 협력진출과 북방 및 

대북한 경제협력 거점 확보

대북제재가 여전히 작동하는 1단계에서는 교통물류 분야에 있어서도 남ㆍ

북ㆍ중 협력사업이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향후 대북제재의 완화 및 해

제에 대비하여 가능한 기초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우선 동아시아 철도공

동체 구축을 대비한 남ㆍ북ㆍ중 철도 및 도로협의체의 창설과 공동 조사 및 연

구가 가능할 것이다.40) 여기서는 철도 및 도로 시설의 수준 및 표준화 논의는 

40) 2018년 6월 한국은 북한과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정회원으로 가입했고, 

올해 2월부터 여객 및 화물 분과위원회에 한국 전문가를 파견할 계획이다. 이러한 OSJD 플랫폼을 활

용해서 경의선과 동북지역 철도의 연계를 위한 남ㆍ북ㆍ중 철도협의체 창설 논의와 공동조사 및 연구

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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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이고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중 협력을 중심으로 북한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

물류 전문가 양성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변대 훈춘분교 국제물류

학과에서 북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공동 설계 및 운영하는 방안 등이 있다. 

내부의 구조적 요인과 대외개방의 한계로 침체 위기에 있는 동북3성은 중국 

일대일로의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이 관통하는 지역이자 한반도 신경제지

도가 북방으로 연결되는 핵심지역으로서 경제협력의 주요한 거점들이 분포되어 

있다.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단둥-선양(-다롄) 벨트와 훈춘-창춘 벨트는 그중에

서도 북방진출 및 대북협력의 플랫폼으로서 가장 유력하며 남한기업이 이미 진출

하여 어느 정도 사업 토대를 구축해 두었고 남한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원하

고 있기 때문에 북방진출 및 대북한 경제협력의 거점 확보라는 면에서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업 전개에도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동북지역의 일대일로 

관련 철도, 도로, 항만, 공항 인프라 건설사업의 협력진출은 물론이고 향후 대북

한 경제협력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국제물류단지의 조성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향후 한반도-중국 국제운송회랑과 연계될 수 있는 일대일로의 중몽러 

경제회랑 구축사업, 특히 한반도와 연계될 수 있는 국제운송로 프로젝트인 프

리모리예 1, 2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몽러 경제회랑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연계 구축방안과 관련한 한중 양국의 

싱크탱크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아울러 중몽러 경제회랑 구축에 남한이 참여

하여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한의 참여는 중몽러 경제회랑 구축

의 촉매제가 될 수 있으며, 중몽러 경제회랑의 흐름이 한반도를 배제하는 방식

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 2단계: 신의주-단둥/나선-훈춘 초국경 운송로 협력개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의주-단둥/나선-훈춘 초국경 협력개발은 동북

진흥전략의 연장선에서 논의되어왔으며, 2009년 이후 중국정부의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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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 따른 관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왔다. 또한 같은 시기 압록강 유역

의 ‘랴오닝 연해경제벨트 계획’과 두만강유역의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이 국

가급 프로젝트로 격상되어 추진되면서 신의주-단둥, 나선-훈춘을 연계하는 물

류인프라를 핵심으로 북중간 초국경 협력개발 사업이 진행되어왔다.41) 국제사

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현재 제재대상이 아닌 관광협력

을 위주로 협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북제재가 완화되는 시점에는 다시 본격적

인 초국경 운송로 개발사업을 가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는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척되는 가운데 대북제재가 완화되는 2

단계에서는 경의선, 동해선의 착공을 계기로 신의주-단둥, 나선-훈춘 특구(경

제개발구) 개발과 연동하여 북중간 초국경 운송로 협력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압록강 유역 신압록강(도로)대교의 북측 고속도로 연장선 

건설은 물론이고 두만강 유역의 훈춘-나진 고속도로 개건 및 나진항 건설 등이 

남ㆍ북ㆍ중 3각협력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접경지역에서 전개될 

통일경제특구는 물론이고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ㆍ원산 관광사업에 중국의 참

여를 유도하여 남북경협을 남ㆍ북ㆍ중 경협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한반도-중국 국제운송회랑 구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3단계: 국제운송회랑을 중심으로 한반도-중국 경제회랑 구축

한반도-중국 경제회랑은 한반도-러시아-중국 경제회랑과 함께 중국의 ‘일

대일로’와 몽골의 ‘초원의 길’,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서로 만나는 중몽러 경

제회랑을 한반도로 확장하는 과정이다. 또한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북방과의 

연계를 통해 실현되어 나가는 과정으로서 철도와 도로 등 교통물류 인프라 개

발 및 네트워크 연계를 핵심으로 산업통상, 농림수산, 에너지자원 분야를 통틀

어 1+3의 협력구도를 실현하는 것이다.

41) 북핵개발에 따른 지정학적 요인과 북한의 권력승계에 따른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이러한 초국경 협력

개발사업의 진행이 지체되고 단절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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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가 해제되는 3단계에서는 교통물류 인프라 연계를 핵심으로 북중 

접경지역의 서단인 압록강 유역에서 중국의 랴오닝 연해경제벨트 계획, 북한의 

황금평ㆍ위화도(신의주) 개발계획이 서로 정합성을 제고하고, 여기에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환황해 경제벨트계획이 결합함으로써 한반도-중국 

경제회랑을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신의주항, 남포항, 해주항 등의 신개축

은 물론이고 경의선 철도 및 도로의 완전한 개건과 고속화(혹은 현대화)를 통해 

중국의 단둥-선양-창춘-하얼빈을 잇는 한반도-중국 국제운송회랑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동단인 두만강 유역에서는 중국의 창지투(창춘-지린-두만강) 선

도구 개발계획과 러시아의 극동연해주 개발계획, 북한의 나선지역 개발계획 등

이 남한의 환동해 경제벨트 계획과 서로 정합성을 제고함으로써 한반도-러시

아-중국 경제회랑을 구축할 수 있다. 여기서는 원산항, 단천항, 청진항, 나진항 

등의 현대화는 물론이고 경원선 및 동해선의 연결과 현대화, 그리고 중국 및 시

베리아 횡단철도와의 연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42)

그림 3-2. 한반도-중국, 한반도-러시아-중국 경제회랑

자료: 원동욱 외(2015), p. 275, 그림 7-3 재인용.

42) 원동욱(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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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

결국 한반도-중국 경제회랑의 핵심적 구성요소라 할 수 있는 국제운송회랑 

구축사업은 북핵 문제 등 역내 정치ㆍ군사적 갈등과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자간 이해에 기초한 협력사업으로서 역내 긴장 해소와 함께 

평화 증진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교통물류 분

야의 남ㆍ북ㆍ중 협력사업인 한반도-중국 국제운송회랑 구축은 전략적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중국 

주도의 북한 교통물류 인프라 선점에 대응하는 견제장치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북한 인프라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공동부담을 통해 다자간 협력구도를 구축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운송로를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중국 경제회랑이나 한반도-러시아-중

국 경제회랑은 궁극적으로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따른 대북제재 해제

에 발맞추어 북한의 적극적 참여와 함께 주변 4강의 이해관계 조정을 기초로 

하는 다자간 협력 패키지 사업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GTI 등이 주요한 협력기제로 활

용될 수 있으며, 특히 한반도-중국 국제운송회랑 구축을 위한 재정 확보 차원

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적극적 활용과 함께 미국, 일본이 공동으

로 참여하는 새로운 국제개발(금융)기구를 발족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따라 대북제재가 완화, 해소되고 평화협정과 북

미수교를 거쳐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교통물류 인프라에 

대한 다자간 국제지원방안으로서 ‘북한 인프라개발 지원그룹’의 설립과 신탁

기금 조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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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에너지 협력의 고려 사항

분야 내용

경제 가격 및 송전요금 설정, 거래물량 결정, 사업 참여자 선정, 자금 조달

기술
송전노선, 송전 방식(주파수, 양방/일방 거래, AC/DC), 망 운영, 시설 안전 및 보안, 

송전용량 계약, 송전혼잡 처리

법제도 정부간 합의, 공통 규범 마련, 규제기관 설립, 역내 전력시장 통합 합의

정치사회 사회적 합의 도출, 참여국간 정치 외교적 분쟁 해결, 환경 문제 등

자료: 이성규, 정규재(2017).

2. 에너지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남ㆍ북ㆍ중 에너지 협력에 대

한 낙관적 전망이 고조되어왔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동해권 에너지ㆍ자원벨트는 남ㆍ북ㆍ중을 넘어서 러시아와 일본은 물

론 미국과도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고 있다. 

남ㆍ북ㆍ중 에너지 협력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북한의 만성적인 에너

지 공급 부족 해결이다. 이 문제는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

기 때문에 북한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남ㆍ북ㆍ중 에너

지 협력은 사실상 북한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한다. 즉 남한과 중국은 북한의 

단기적으로 공급 능력 확충, 장기적으로 에너지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적ㆍ

산업적ㆍ기술적ㆍ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43)

국가간 에너지 협력은 경제적 수익성뿐만 아니라 기술적 안정성, 법제도적 

협의 및 정치사회적 합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중요한 결정은 정부가 

주도하지만 실제 인프라 건설과 유지는 국영 및 민간 기업이 함께한다. 이런 측

면에서 사업당사자(정부, 발전업자, 송전업자, 건설업자, 수입업자, 규제기관 

등)간에 합의가 필수적이다.

43) 이상준, 김경술, 김영훈(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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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배경에서 이 글은 남ㆍ북ㆍ중 에너지 협력방안을 검토한다. 에너지 협

력은 국민경제는 물론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

에서 접근해야 한다. 에너지원이나 전력의 경우 거래 중단 위협이나 가격 조정

만으로도 전략적인 파급 효과가 엄청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력의 주체, 

의제, 범위, 방식을 결정하는 데는 경제적 고려뿐만 아니라 정치적 고려가 필수

적이다.44) 또한 향후 남ㆍ북ㆍ중 에너지 협력은 작게는 남북 공동체, 크게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이라는 목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주변국들을 다 포

함하는 개방적인 에너지 네트워크의 구축은 에너지 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증

대시키는 것은 물론 안보적 안정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남ㆍ북ㆍ

중 에너지 협력은 북한의 핵무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남ㆍ북ㆍ중 에너지 협력방안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

절에서는 북한의 에너지 문제 현황을 검토한다. 다절에서는 남ㆍ북ㆍ중 사이에

서 논의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협력방안을 단기/장기 및 양자/다자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마지막 라절에서는 이 방안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

제지도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가. 북한의 에너지: 현황과 문제

북한은 1940~60년대에는 수력 발전, 1970~90년대에는 수력 및 화력 발전, 

2000년대 이후에는 수력 및 화력 발전은 물론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공급원으로 

발전시켜왔다. 수력과 화력에만 의존했지만 1980년대까지 북한의 에너지 사정

은 나쁘지 않았다. 북한의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198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보

다, 1990년대 후반까지는 중국보다 높았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에너지 문제

가 악화된 이후 북한의 에너지 공급 부족은 난방, 취사, 조명, 가전 등 민생용뿐

44) 이재승(2007); 이재승, 유정민, 이흥구(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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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산업용, 수송용, 공공용까지 만성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다.45)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북한은 1990년대 말부터 1지역 1발전소 정책을 추

진하여 7,000여 개의 중소형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였다. 이와 동시에 2003년 

에너지 문제 해결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석탄 화력발전소

를 개보수하고 메탄가스와 같은 대체연료, 풍력, 태양열, 조력 등의 대체에너지

를 개발하려고 시도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태양광과 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

지 사업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에는 재생에네르기법을 

제정하고, 2014년에는 국가과학원 산하 자연에네르기연구소를 설립하는 동시

에 공공건물에 태양광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2014년 발표된 ‘신재생에너

지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르면 북한은 2044년까지 30년간 재생에너지 발전설

비 용량을 500만 kW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46)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와 1인당 기준 모두에서 남북한간에는 단

기간에 수렴할 수 없을 정도로 에너지 격차가 계속 확대됐다. 2017년 에너지 

주요 지표를 보면 수력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북한은 남한보다 뒤처져 있다. 

표 3-2. 남ㆍ북 에너지 주요 지표 비교(2017년)

북한 남한

원유수입량 389만 배럴 111,817만 배럴

수력발전전력량 119억 kWh 70억 kWh

화력발전전력량 116억 kWh 3,740억 kWh

수력발전설비용량 4,761MW 6,489MW

화력발전설비용량 2,960MW 78,953MW

발전설비용량 7,721MW 117,158MW

1차에너지 1인당공급량 0.45TOE 5.84TOE

1차에너지 총공급량 1,124만 TOE 30,066만 TOE

자료: 통계청, 북한의 주요 지표, 에너지산업, http://kosis.kr/bukhan/bukhanStats/bukhanStats_03_01List.jsp(검색
일: 2019. 1. 20).

45) 장영식(1994); 정오영(2000); 남성욱(2005); 김경술, 신정수, 김승철(2013); 김경술(2015).

46) 빙현지, 이석기(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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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에너지 공급 부족 문제는 구조적이며 만성적인 특징을 가진다.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모두 1인당 에너지 사용량과 1인당 전력 소비량이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반면, 북한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3. 1인당 에너지 사용량

(단위: kg of oil equivalent per cap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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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s://data.worldbank.org/topic/energy-and-mining(검색
일: 2019. 1. 20).

그림 3-4. 1인당 전력 소비량

(단위: 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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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s://data.worldbank.org/topic/energy-and-mining(검색
일: 2019.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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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주체이념에 

입각한 자력갱생’ 원칙에 따른 폐쇄적 에너지 정책이다.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수력과 석탄에만 의존하여 2010년대 에너지 자급도가 

95% 내외를 유지해왔다. 이렇게 에너지 공급원이 협소한 탓에 홍수나 가뭄 등

과 같은 자연재해의 영향에 취약해졌다. 

표 3-3. 남북한의 발전량 비교(2017년)

구분 전력량(억 kwh) 구성비(%)

북한

합계 235 100.0

수력 119 50.6

화력 116 49.4

남한

합계 5,535 100.0

수력 70 1.3

화력 3,740 67.6

원자력 1,484 26.8

신재생 241 4.4

자료: 통계청, 북한의 주요 지표, 에너지산업, http://kosis.kr/bukhan/bukhanStats/bukhanStats_03_01List.jsp(검색
일: 2019. 1. 20); 북한 전기산업 정보포탈시스템 홈페이지(검색일: 2019. 2. 2)를 바탕으로 재구성.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에너지 지원이 대

폭 축소되었다. 냉전시대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 우호주의 원칙에 따라 구상무

역 방식으로 국제 현물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원유를 북한에 제공하였다. 냉전

시대 소련의 지원은 북한의 석탄, 석유 제품의 50%, 전력의 63%를 차지할 정

도였다. 1990년대 초반 소련 붕괴 이후 우호가격에 의한 지원성 원유 공급이 

거의 다 중단된 것은 물론 설비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기술 및 부품 지원도 끊겼

다. 47) 반면 중국은 ‘조ㆍ중 우호송유관’을 통해 1992∼96년 사이 약 83만∼

102만 톤(600만∼750만 배럴), 97년 이후에는 50만∼57만 톤(370만∼425

만 배럴)을 지원했다. 1998부터 2009년까지의 기록을 보면 북한은 아프리카

47) 박정민(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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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나이지리아, 가봉, 콩고, 알제리, 예멘과 중동의 카타르, 남미의 브라질과 에

콰도르, 동남아시아의 태국 등에서 원유를 소규모로 간헐적으로 수입하면서 승

리화학 정유소를 재가동하였으나 시설이 노후화되어 2010년 이후 가동이 중

단된 것으로 알려졌다.48)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한 이후 UN 및 미국이 부과한 제재 조치는 

에너지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UN 안

보리 결의안(UNSC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에는 에너지 자원

의 수출입을 제한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2016년 3월 UNSCR 2270에는 인

도주의적 용도를 제외한 대북 항공유 수출 금지, 2016년 11월 UNSCR 2321

에는 북한의 무연탄 수출쿼터 제재 도입, 2017년 8월 UNSCR 2371에는 무연

탄 수출 금지, 2017년 8월 UNSCR 2375에는 대북 정제유 수출량을 450만 배

럴에서 200만 배럴로 축소, 2017년 11월 UNSCR 2397에는 대북 정제유 수

출량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축소 및 원유 수출 금지 등의 조항이 포함

되었다. 미국은 2016년 3월 대통령 행정명령 13722 및 2017년 9월 행정명령 

13810을 통해 에너지와 관련한 자원의 개발, 수송, 수출입을 금지하였다.49)

이러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원유를 비롯한 에

너지 자원을 공급하고 있다. 중국의 해관통계에는 2013년 12월 이후 2015년 

4월까지 북한에 원유를 수출한 기록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

아가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 조치에 전면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북한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중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미

국은 2018년 7월 북한이 러시아 해운기업과 선박을 통해 해상에서 석유를 불

법 환적한 행위가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UN 안보

리에 8월 21일 러시아 해운기업 2곳과 선박 6척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였다. 

UN 안보리에서는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를 논의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추

48) 정우진(2014).

49) 김경술(2016); 김종혁 외(2018); 강민조, 임용호, 유현아(2017), pp. 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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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북한의 전력난 해결 대책과 한계

문제점 정책 대안 한계

석탄 중심의 발전

- 석탄 생산 감소

- 탄질의 저하

- 석탄 증산과 저질탄 이용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

- 채굴 장비의 현대화로 신규 탄광 개발

- 열효율의 저하와 환경오염 문제 

야기 우려

- 선진 장비와 기술 도입에 소극적

발전⋅송배전 체계 불안

- 계절적 발전량 편차가 큰 

수력 발전에 대한 높은 

의존도

- 송배전 설비의 노화로 

불안한 전력 공급체계

- 중소형 발전소 건설

- 자연 에너지 개발(소수력, 풍력, 태양

열 등)

- 발전설비의 철저한 정비 및 예방 보수 

체계 확립

- 소규모 발전으로는 부족한 에너지

난 극복에 한계

- 적극적인 개방 확대로 에너지원

의 다양화가 요망되나, 단기에는 

난망

관리 기술 낙후 및 자본 부족
- 에너지 설비의 현대화ㆍ자동화로 단

위 소비의 하향 조정

- 심각한 경제난에 따른 자본 부족으

로 기대 곤란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

- 중공업 우선 개발 정책

- 지하 군수 공장 운영

- 소비 절약 운동 강화

- 정기 정전제, 순번 정전제, 전등 반환 

운동, 낮 전등 안 쓰기 등

- 대중적 내핍과 목표 위주의 절약 

실적 강조에는 한계

- 에너지원간의 경제성이나 에너지 

제품 개발 요구

자료: 홍순직(2015), p. 40.

가 증거를 요구하며 채택에 반대하였다.50)

그렇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원유 수출과 지원은 북한의 만성적인 에너지 공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물론 당장의 수요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 

북한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악화되어왔다. 

에너지 공급 다원화의 실패, 에너지 인프라의 낙후, 에너지 기술 및 투자 자본 

부족,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산업과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전력난이 북한 당국의 정책 

대응으로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북한의 에너지 문제는 북한 

에너지 산업과 시장의 구조 개혁, 국제적인 기술 및 자본 지원을 동시에 요구하

고 있다. 

50) 에너지경제연구원(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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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ㆍ북ㆍ중 협력방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남ㆍ북ㆍ중 에너지 협력체제 구축방안은 참여국의 수에 

따라 양자와 다자, 실현 가능성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양

자적 차원에서는 단기적으로 남한, 중국, 러시아가 북한에 석유 및 전력을 공급

할 수 있고, 중기적으로는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가 전력망을 연계하며,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전력망을 연계하는 세 가지 방안이 있다. 다자적 차원에

서는 단기적으로 한국-북한-중국 에너지 협력기구(가칭)를 설립하고, 중기적

으로는 한국, 중국, 러시아가 북한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며, 장기적으

로 일본과 몽골까지 참여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구성하는 세 가지 방안이 

있다. 

1) 단기

가) 양자: 남한ㆍ중국의 대북 지원

단시일 내에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은 중단된 사업(개성공단 에너지 공

급, 황해남도 연안군 정촌리 흑연 합작개발, 함경남도 단천 광산 공동개발, 금

강산 관광지구 에너지 공급, 대북 연탄 지원)의 재개, 판문점 회담 합의(개성공

단 확장 전력 공급, 개성-해주공단 열병합발전소 건설, 남포 및 안변 조선협력

단지 에너지 공급) 및 남북/북미회담 합의(제재 해제 및 에너지원 지원)로 구분

할 수 있다.51) 

이 방안들을 실현하는 데는 적어도 2~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

재 북한이 처한 에너지 공급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남한, 중국, 

러시아가 북한에 직접 원유를 제공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

재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 및 미국의 제재 조치 때문에 원

51) 김경술(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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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수출에는 명백한 제한이 있다. 그렇지만 제재 조치의 예외 조항을 검토해보

면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이 전면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북한(DPRK) 국민의 생활이 목적이고 북

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되지 않은” 원유의 수출에 대해서는 제

재위원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 없다. 또한 이 결의에 따르면 발효된 시점부터 

12개월 동안에 원유 400만 배럴 또는 52만 5,000톤, 정제유 50만 배럴(약 5

만 9,000~7만 4,600톤)까지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 2018년 1월부터 10월 말

까지 1718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된 정제유 수출량은 약 2만 9,864톤

(허용량의 40~50.6%)이기 때문에,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수출

할 수 있는 것이다.52)

중국은 북한에 원유를 공급해왔기 때문에 제재만 완화/해제된다면 언제든지 

공급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과 국경을 나란히 하고 있기 때문

에 전력망을 연계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북한과 접경한 동북 

3성(랴오닝성, 헤이룽장성, 지린성)의 전력이 부족하지 않으며 중국 측 국경에 

송전탑이 건설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북한에 대한 국제 재제가 완화되

면 중국은 북한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중국 장백과 

인접한 혜산 광산(북한 최대의 구리산지)에는 중국의 전력이 일부 공급되고 있

다. 북한 핵실험 문제로 중단되긴 했지만, 2012년 중국은 98km 떨어진 훈춘

에서 나선지역 470㎢(1차 개발면적: 30㎢)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6개 프로젝트

를 공동으로 추진한 바 있다.53) 

나) 다자: 남한-북한-중국 에너지 협력기구(가칭)

북한과의 협력에 특화된 에너지 국제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은 

현재 한국 주도로 몽골, 러시아, 북한이 2005년 창립한 동북아에너지협력 정

52) 서재정(2018. 12. 19), https://magazine.changbi.com/181219/?cat=2466(검색일: 2019. 2. 

11).

53) 이상준, 김경술, 김영훈(2012), pp. 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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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간협의체(Inter-Governmental Collaborative Mechanism for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Region)를 제외한 어떤 국제협력에도 참

여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창립 회원국이지만 실무활동이나 공동연구에는 참여

하지 않아왔다. 또한 북한은 2005년 가입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 

Tumen Initiative)에서도 2009년 탈퇴하였다.54)  

남ㆍ북ㆍ중 에너지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한-북한-중국 

에너지 협력기구(가칭)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의 에너지 협력을 위한 다

자 국제기구를 만든 경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영변 원자로를 동결하는 대

가로 북한에 100만 kW급 경수로 2기를 지원하고, 경수로 완공 때까지 매년 중

유 50만 톤을 제공하기로 한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남한, 미국, 일본이 

함께 1995년 3월 9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를 설립하였다. 1995년 오스트레일리

아, 캐나다, 뉴질랜드, 1996년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네시아, 1997년 EU, 폴

란드, 1999년 체코, 2000년 우즈베키스탄이 이 기구에 추가로 가입하였다.55)

표 3-5. 대북 에너지 지원방안 합의 내용 및 추진 상황

대북 에너지 지원방안 합의 내용 및 추진 상황

대북 경수로 지원

∙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합의(핵 동결 대신 2003년까지 경수로 2

기 제공), 2003년 말 중단

∙ 2005년 9월,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9.19 합의), 적절한 시기에 경

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데 합의

대북 200만 kW 전력 지원

∙ 2000년 12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북한이 200만 kW 지원 요청

(우선 50만 kW 송전 요청)

∙ 2005년 7월, 남한이 경수로 대신 대북 200만 kW 송전방안 발표, 

동년 9월,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포함

54) 이상준, 김경술, 김영훈(2012), pp. 72~73.

55) 이중구(2018); 전진호(2003); 정옥임(1998); 도종윤(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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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5. 계속

대북 에너지 지원방안 합의 내용 및 추진 상황

대북 중유 지원

(2007년 2월,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  

2.13 합의)

1단계

(초기단계)

∙ 중유 5만 톤 우선 지원

∙ 대한민국, 2007년 7~8월 지원 완료

2단계

(신고 및 

불능화단계)

∙ 중유 95만 톤 상당 에너지 및 경제 지원

∙ 2008년까지 지원 대부분 이행

   - 일본, 자국 부담분(20%) 불이행 선언

   - 기타 4개국 지원 거의 완료

3단계

(폐기단계)

∙ 폐기단계 진입 이전에 북한이 경수로 지원 또는 대북 

200만 kW 전력 공급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008년 11월 12일 북한이 핵신고 검증을 위한 시료

채취를 거부하면서 3단계 진입 실패

자료: 김경술(2018b), p. 27.

KEDO의 지배구조는 총회, 집행이사회, 사무국 및 자문위원회로 구성된다. 

총회는 회원국의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집행이사회는 

창립 회원국(남한ㆍ미국ㆍ일본) 대표와 기타 회원국 대표 1인이 참여하고 있

다. 자문위원회는 경수로 기술자문과 법률자문을 담당한다. 뉴욕에 있는 사무

국에는 사무총장 1명ㆍ사무차장 2인이 근무하였다. 집행이사회 의사결정은 합

의를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다수결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2002년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계획이 노출된 후 발생한 제2차 북핵 위기 이

후 KEDO는 대북 중유 공급을 중단하고 경수로 사업을 재검토하였다. 미국이 

경수로 건설 지원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자 북한은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1997년 8월 19일 경수로 착공 이후 총 공사비 46

억 달러 중 약 15억 6,200만 달러가 투입돼 공정률이 35%까지 진행됐으나 

2003년 12월 1일 공사가 중지되었다. 더 이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2006년 5월 31일 KEDO는 사실상 활동을 중지하였다.56) 

56) VOA(2007. 5. 25), 「KEDO 문 닫는다 …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 막 내려」, https://www.voakore

a.com/archive/35-2007-05-25-voa2-91285954(검색일: 2019.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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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KEDO 기금 분담(1995~2005년)

(단위: 백만 달러)

나라 금액

대한민국 1,455

일본 498

미국 405

유럽 원자력 에너지 공동체 122

오스트레일리아 14

기타 국가 18

자료: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홈페이지(검색일: 2019. 1. 20).

2) 장기

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과의 다자협력은 가스관과 전력망 연계 사업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여기에는 남ㆍ북ㆍ중뿐만 아니라 러시아, 일본, 몽고까지 포함된

다는 점에서 협력의 범위가 훨씬 더 크다. 동북아 지역은 자원 분포, 전력 부하 

구조 및 전원 구성의 측면 등에서 전력수급의 상호 보완성이 높지만, 주파수 및 

계통운영 방식, 사업추진 촉진제 역할을 하는 지역기구, 영토 문제, 패권 경쟁, 

핵 문제 등과 같은 지정학적 불안 요소들 때문에 다자간 협력이 잘 진행되지 않

고 있다.57)

가) 양자: 남북한 전력망 통합

현재 남북한 협력방안으로는 전력 송배전 시스템의 개보수, 재생에너지 확

충, 농촌 기반시설 재건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중

에서 가장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전력부문 협력 사업이다. 지속적

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력난이 해소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발전량

을 늘리는 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58) 

57)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는 중국을 제외한 남ㆍ북ㆍ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는다. 

58) 김경술(20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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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남한의 대북 에너지 지원방안

방안 내용

전력 송배전 시스템의 개보수

∙ 발전 설비 개선: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적용하는 남북 공동 

시범사업 추진(개성 또는 두만강 지역 등)

∙ 탄광 현대화: 탄광 환기 시스템 및 광산 안전 개선

∙ 수송 인프라 재정비: 노후화된 철도망 복구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 태양광 발전: 태양광 패널 공급

∙ 소수력 발전: 소형 수력터빈 및 발전기 제조 지원

∙ 풍력 발전: 풍력발전기 제조 시스템 구축

∙ 조력 발전: 울돌목과 시화호의 조력발전소 시스템 전수

∙ 석탄 가스화: 오염물질 제거 방법 개발

∙ 건물 외피 개선 및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단열시스템 향상

농촌 기반시설 재건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 농촌에 에너지 공급 인프라 개선과 작물의 생산성 향상

∙ 황폐화된 삼림 복구 및 폐기물 이용 바이오에너지 생산

자료: Hippel and Hayes(2018), “Energy Engagement Options to Support a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Deal,”https://nautilus.org/napsnet/napsnet-special-reports/energy-engagement-options-to-supp
ort-a-korean-peninsula-denuclearization-deal/(검색일: 2019. 1. 24).

남한이 북한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남북 전력망 연계 구상은 2005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제재가 가중되면서 이 방안은 실행되지 못하였다. 

2015년 6월 세계경제포럼에서 러시아 국영 전력회사 로세티(ROSSETTI)가 

북한을 거쳐 남한 경기북부까지 이어지는 송전 계획(1단계 4GW)을 발표한 이

후 이 방안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해 9월 극동지역 전력회사 보스토

크 전력시스템(Rao Es Vostoka)의 대표가 동방포럼에서 북한 나선경제특구

에 15~40MW의 전력을 공급하는 계획을 제시하였고, 12월 러시아 아무르주 

부레야 수력발전소의 전기를 한반도에 송출하는 방안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를 수행하였다.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에

너지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선정되면서 이 방안을 실현할 수 있는 대외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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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남북한 전력 수급 비교(2016년)

구분 북한 한국

발전설비 용량(MW) 7,661 105,866

발전량(TWh) 24 540

전원별 설비 비중(%)

화력 38.6 65.0

수력 61.4 6.1

원자력 - 21.8

주파수(Hz) 60 60

송배전 손실율(%) > 20 4

송전 전압(Kv) 220/110/66 765/345/110

자료: 정우진(2018), p. 2를 재구성.

낙관적 전망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전력망 연계는 중단기적으

로 실행하기 어려운 과제로 평가된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의 전력 인프

라 상태에 있다. 기본 주파수(60Hz)와 저압배전전압(220/380V)이 같다는 점

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송배전망은 상이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남

북 사이의 전력망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체계를 통일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

다. 또한 전력품질이 낮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주파수가 60Hz이지만 실제로는 

50Hz 내외에서 변동되고 있으며, 전압도 변동률이 2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송배전망은 손실률이 40%에 이를 정도로 낙후되

어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빈번한 단락과 누전은 전력망의 효율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인프라 자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북한에 발전소와 전력망을 직접 건설해주는 지원 방

안이 검토되고 있다. 발전소 건설은 설비 규모나 전원 형태, 입지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공사에만 5∼10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이다. 한반도에너지기구

(KEDO) 사례가 보여주듯, 이런 프로젝트는 장기간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 북

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만 완결될 수 있다. 또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

하기 위해서는 최소 20만 kW급 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1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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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한전에서 배전선으로 전력을 공급한 규모가 3만 kW였

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북한에서 개성공단의 7배 이상의 수요를 가진 지역

이 확보되어야 한다.59)  

나) 다자: 동북아 슈퍼그리드(전력계통 연계)

슈퍼그리드(전력계통 연계)는 여러 국가들의 광역 전력망을 연계하여 전력자

원을 상호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력 생산과 거래 효율성

이 증대되면서 슈퍼그리드는 전력융통의 슈퍼 하이웨이(Super Highway)로 불

리고 있다. 2017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80여 개국에서 250GW 이상이 연계되어 

있다.60)

유럽과 비교해서 동북아에서 다자 차원의 협력이 잘 진전되지 않는 이유는 

안보 측면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61) 유럽은 지역공동체

를 발전시킴으로써 에너지 안보 문제를 극복했지만, 동북아에서는 아직도 국가

들 사이에 신뢰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유럽에서는 민간 기업이 

에너지 거래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에, 동북아에서는 국영 기

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거래시장 형성은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는 형편이다. 유

럽에 비해 동북아에서는 인프라의 개선과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몽골과 러시

아의 전력 인프라가 노후화되어 전력송전망의 전력 손실률이 거의 30%에 이르

고 있다.62)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상은 공급 잠재력이 높은 몽골과 러시아에서 생산된 전

력을 수요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한국, 중국, 일본(세계 전력 소비량의 35%, 아

시아 전력 소비량의 77%)에 공급하는 것이다.63) 이 구상은 두 지역간 전기 가격

과 피크 타임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59) 정우진(2018), p. 2.

60) 이광현(2018).

61) 정규재(2017).

62) 황성철, 장길수(2018).

63) 이대식(2018),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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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에너지시스템연구소와 한국전기연구원이 한ㆍ중ㆍ일ㆍ러를 잇는 

1998년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 방안을 처음 제안한 후 나온 일본 소프트뱅크

의 아시아 슈퍼그리드, 중국국가전망공사(State Grid Corporation of 

China, 国家电网)의 글로벌 전력망 연계 (Global Energy Interconnection; 

全球能源互联网) 비전, 러시아 푸틴대통령의 ‘아시아 에너지 슈퍼 링(Asian 

Energy Super Ring)’ 등은 이 구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븍극항

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의 협력(Nine-bridge) 전략을 제안

한 바 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이 구상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양자 및 다자 협상을 

통해 진행되어왔다. 양자 차원에서는 러시아와 몽골(2개의 송전선), 중국과 몽

골(1개의 송전선), 러시아와 중국(3개 송전선) 사이에 전력망 연계가 성사되었

다. 러시아와 일본, 러시아와 한국 간에는 전력망을 연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되고 있다. 2016년 러-일 정상회담에서 전력망 연계가 합의된 후 2017년 2월

에는 소프트뱅크와 로세티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과 러시아 사

이에서도 2015년 12월 러시아 아무르주 부레야 수력발전소의 전기를 한반도

로 수출하는 ‘한-러 전력망 연계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와 별도로 

소프트뱅크는 몽골의 고비사막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태양광 및 풍력: 한중

일 연간 전력 수요의 2배)를 2030년에 한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GOBITEC 프

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다자 차원에서는 2016년 3월 한국전력공사(KEPCO), 중국국가전망공사, 

로세티, 소프트뱅크가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

였다. 여기에서 한-중-일 전력망 연계를 1차 사업 목표로 전정하였다. 2017년 

3월에는 한중일 3개 전력회사간에 중국 웨이하이와 한국의 인천(수심 72m, 

거리 366km), 한국의 고성과 일본의 마쓰에(수심 200m, 거리 460km)를 연

결하는 해저케이블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2017년 12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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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중국국가전망공사, 중국 글로벌 에너지연계 

개발협력기구(GEIDCO) 사이에 ‘한-중 전력망 연계 거래조건 협정서’가 체결

되었다.64)

그림 3-5. 동북아 계통연계(전력망 연결) 추진을 위한 최적 방안

`

자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1/2018121100247.html?Dep0=twitter(검색일: 2019. 
1. 20).

맥킨지컨설팅이 한국전력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동북아 계통연계(전력망 

연결) 추진을 위한 최적 방안 도출 및 전략수립 프로젝트｣ 보고서는 중국 웨이

하이~한국 인천 370㎞,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북한~경기 북부 1,000㎞, 경

남 고성~일본 기타큐슈 220㎞, 경남 고성~일본 마쓰에 460㎞를 연결하는 네 

64) 이성규, 정규재(2017), 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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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초기 투

자비용이 너무 크다는 문제 때문에 이 방안이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웨이하이~인천 구간은 2조 9,000억 원, 블라디보스토크~북한~경기 

북부 구간은 2조 4,000억 원, 경남 고성~기타큐슈는 1조 9,000억 원, 경남 고

성~마쓰에 구간은 3조 3,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65)

다. 소결: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동북아 슈퍼그리드 연계

현재 북한의 에너지 문제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외부 지원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다. 따라서 북한과의 에너지 협

력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수요와 공급은 물론 에너지 믹스의 

전환까지 고려해야 한다.66) 에너지 믹스를 설계할 때는 환경오염 방지 대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석탄 발전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67) 또

한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력에서는 장기 대책뿐만 아니라 단기 대책까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마지

막으로 북한과 협력에는 양자와 다자가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다자보다는 양자협력이 실현 가능성은 물론 지속 가능성에서

도 더 유리할 수 있다.  

향후 남ㆍ북ㆍ중 에너지 협력은 국제정치적 환경 변화에 심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UN과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가 해제되어야 한다. 제재 조치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범위에

서 하는 지원은 남ㆍ북ㆍ중 협력을 진전시키는 데 결정적 돌파구를 열기에는 

65) ｢탈원전에 급기야... 중국ㆍ러시아서 전기 수입 추진｣(2018. 12. 11), 온라인(검색일: 2019. 1. 20) 재

인용.

66) 이유진(2007); 곽대종(2018).

67) 김종선 외(2014), pp. 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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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남ㆍ북ㆍ중 에너지 협력체제 구축방안

양자 다자 국제정치적 조건

단기
대북 석유 공급(한국, 중국, 

러시아)

한국-북한-중국 에너지 

협력기구(가칭) 설립

종전 선언 이후 북한에 대한 

UN과 미국의 제재 해제 조치 

장기 남북한 전력망 통합 동북아 슈퍼그리드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6+1)

자료: 저자 작성.

충분하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남ㆍ북ㆍ중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종전 선언

은 에너지 협력의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평화협정이 필수적이다. 

남ㆍ북ㆍ중 에너지 협력은 비핵화 과정과 연계될 경우에만 미국이 북한에 대한 

남한과 중국의 지원을 제한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6자 회담 당사국과 몽골이 참여하는 동북아 평화체제를 필요로 

한다. 가능하다면 동북아 슈퍼그리드에 미국이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

다. 미국은 국제정치적 안정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급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남ㆍ북ㆍ중 에너지협력은 남북 경제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외연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동해권 에너지ㆍ자원벨트는 

금강산, 원산, 단천, 청진, 나진, 선봉을 남북이 우선 공동개발을 추진한다는 점

에서 남ㆍ북ㆍ중 에너지협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남한)부산-강원

도-(북한)원산-청진-나선-(중국)훈춘-창춘을 연결하는 이 벨트는 에너지와 자

원이 풍부한 러시아와 몽골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 공동개발이 궤도에 

오르면 에너지와 자원 수송은 물론 동북아 슈퍼그리드로 발전할 가능성도 충분

하다.68)

이 구상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중국과 남북한 사이의 비대칭성이다. 남북한 

68) 서종원 외(2017); 이대식(2018); 최은주(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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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중국의 막대한 규모에서 나오는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은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 남ㆍ북ㆍ중 에너지협력

은 자력갱생을 추구해온 북한에게는 대중 의존도의 급속한 증가라는 문제를 가

져다 줄 것이다.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한 특정 국가에게 에너지 공급을 전적

으로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다변화 전

략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은 대중 의존도를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남

한은 물론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69)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기술표준의 문제이다. 남북한은 모두 주파수가 

60Hz인 반면 중국의 주파수는 50Hz이다. 또한 북한과 국경을 접한 러시아도 

50Hz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직접 전력을 공급할 때 주파수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북한에는 중국의 주파수가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중국이 북한 전력

망을 선점할 경우 남북한 전력 통합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한 전

력통합을 목표로 한다면 북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70)

3. 산업단지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으로 한반도를 남북이 연계하여 H

字로 개발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지역의 수요를 창출하고, 북한에 

부족한 물자를 공급할 산업단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성공단과 

같은 양자협력 모델도 가능하지만 남ㆍ북ㆍ중이 공동 참여하는 다자협력 모델

도 가능하다. 양자협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방의 계약 불이행과 같은 리스크

를 다자협력을 통해 줄일 수 있고 금융자원 조달에도 더 유리하다. 이 절에서는 

남ㆍ북ㆍ중 3자간 산업단지가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고 중국의 한반도 접경지

69) 안세현(2013).

70) 정우진(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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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인 랴오닝과 지린에서 어떤 산업협력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이어

서 중국이 운영 중인 다른 변경 산업단지의 사례를 살펴본 후 남ㆍ북ㆍ중 3자

가 산업단지 협력을 통해 무엇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얻을 수 있는지, 기타 이슈

는 무엇이 있는지 고찰해본다.

가.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조성의 의의

동북아 개발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교통 인프라 연계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와 우리나라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기본적으로 교통 인프라 연계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어젠다로 삼고 있다.

그러나 수요가 따르지 않는 교통 인프라 개발은 인프라 활용의 효용을 떨어

뜨리고, 이렇게 되면 인프라 자체의 운용 수익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심지어 

수익은 커녕 관리비용도 충당하지 못해 적자가 확대될 수도 있다. 중국의 일대

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들도 철도와 도로에 걸쳐 과감한 물류 교통 노선을 개

척했지만 그중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노선보다 그렇지 않은 노선이 더 많다. 

이 노선들이 당장은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 지속가능할지

는 미지수이다.

일대일로의 유일한 동쪽 노선인 중몽러 경제회랑도 수요 부족으로 빠른 진

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운 중국 내부의 교통 인프라가 

몽골이나 극동 러시아와 연계돼야 하는데 이 두 지역의 인구는 각각 300만 명

과 640만 명에 불과하여 의미 있는 수요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런 상태에서 인프라 연결은 과잉ㆍ비효율 투자의 혐의를 벗을 수 없다. 최근 랴

오닝에서 제시한 중몽러 경제회랑을 한반도와 연계시키자는 발상도 몽골과 러

시아의 수요 부족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다.

수요 창출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인구증가와 산업개발이다. 이 중 인구증

가는 인위적으로 단시일 내에 이룰 수 없으나 산업개발은 그렇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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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개발은 인구증가를 가져오는 직접적인 추진력이 되기도 한다. 산업생산과 

그에 따른 소득과 소비의 발생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교통 인프라의 컨텐

츠를 제공한다.

산업단지 조성이 지닌 또 하나의 중요한 의의는 북한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

제인 물자부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생필품과 에너지 같

은 핵심 물자를 외부에 불안정하게 의존하고 있어서 물가와 환율 안정성이 늘 

취약하다. 국제제재가 완화된다해도 이러한 의존 구조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정

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없다. 중몽러와 한반도를 연계할 경우 자칫 경제 블

랙홀이 될 수 있는 북한지역이 생산과 소비 활동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전체적

인 동북아 경제권 형성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산업단지 조성 시 개성공단이나 여러 중국 접경 산업단지처럼 양자(兩者)의 

틀로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반도 내ㆍ외부의 접경지역을 개발한다면 남

ㆍ북ㆍ중 3자가 참여하는 산업단지 개발 모형이 유효하다. 양자간 사업에서 채

워지지 않는 요소가 3자간 사업에서 채워질 수 있고, 남ㆍ북ㆍ중 각각의 경제

ㆍ사회 조건도 다자간 협력에 잘 부합한다. 3자가 각각 무엇을 제공할 수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는 이어지는 항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남ㆍ북ㆍ중이 서로 

제공할 수 있는 생산요소뿐만 아니라 평화라는 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도 3

자간의 협력은 긴요하다.

이상의 이유들로 인해 금융자원을 조달하는 데도 양자간 사업보다 3자간 사

업이 더 유리하다. 생산요소의 합리적인 결합과 지역 평화 정착이라는 명분이 

국제 및 당사국 금융기관에 더 매력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과 같

이 아직 공인되지 않은 협력 파트너와 투자 사업을 진행할 때는 더욱 그렇다. 

북한이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국제금융의 지원을 받기 전까지는 한국과 중국의 

금융기관이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때 단독 투자에 대한 단

독 펀딩보다는 다자간 조인트벤처에 대한 다자간 펀딩이 좀 더 리스크를 줄이

는 방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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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거의 경험과 최근 현황

1) 북한과의 경협 추이

북한의 해외 경제협력 경험은 결코 적지 않다. KOTRA(2012)에 따르면 북

한과 교역을 하고 있는 기업은 16개국 209개, 북한에 투자한 기업은 10개국 

50개였다. 그중 중국이 교역업체 54개, 투자업체 37개 등 91개로 35%를 차지

해 압도적으로 많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 16개, 오스트리아 7개, 영국과 대만

이 각각 6개로 나타났다.71) 물론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라면 남한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남한과 중국이 각각 북한과 어떻게 경협을 추진했는

지 간략히 살펴본다.

남북경협은 88년의 7ㆍ7선언과 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대기업의 

북한 진출이 먼저 이뤄졌다. 이때 대우와 LG 등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북한 내

륙에 진출했다. 그러다 98년 무렵 대기업들의 제조업 시설이 철수하는 가운데 

현대의 금강산 개발이 시작됐고 2003년 개성공단 가동이 시작됐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2000년대 동안 꾸준히 이어져왔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고, 2010년 5ㆍ24 조치로 남북교역이 전면 중단

됐으며, 2015년에는 개성공단마저 폐쇄되면서 남북경협은 현재 사실상 중단

된 상태이다.

북중경협은 국경지역에서 소규모 보따리 무역 중심으로 시작됐다. 92년 한

중수교와 함께 북중관계가 악화되면서 북중경협도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의 경제성장이 뚜렷해지면서 대외진출의 일환으로 중국의 

민영기업들이 북한과의 광물 교역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북중교역은 

꾸준히 증가했고 2009년 원자바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면서 중앙정부가 지

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규모 경협이 시작됐다. 특히 2010년 5월부터 2011년 

71) 중국보다 더 많은 나라가 브라질(106개)이었으나 이는 브라질 기업들이 남북한을 혼동한 데서 온 것

으로 보인다. ｢‘대북 거래 외국 기업, 18개국 259개’ - 코트라 보고서｣(2012. 10. 4), https://www.

voakorea.com/a/1519784.html(검색일: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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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사이 김정일이 네 차례나 중국을 방문하면서 북중경협이 본격화되는 듯

했다. 그러나 김정일 사망과 장성택 처형으로 경협의 모멘텀이 떨어졌고 

2016년 말부터 중국이 본격적으로 대북제재에 참여하면서 북중경협도 냉각 

상태에 있다.

2)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경협 전략

김정일 시대 북한이 농업ㆍ관광ㆍ무역 부문의 투자 유치를 우선적으로 추진

하며 경제 규모 확대를 통한 인민생활 향상을 꾀했다면, 김정은 시대에는 자생

적인 시장화를 통해 이미 시작된 인민생활의 향상을 바탕으로 접근이 쉬운 산

업부터 소규모 투자라도 유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72)

그림 3-6. 북한 경제개발 중점 대상

   

72) 정은이(2018),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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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 계속

자료: 이해정 외(2018), p. 7 재인용(위쪽); 서종원 외(2017), p. 131 재인용(아래쪽).

특히 김정은 시대에 들어 전국에 걸쳐 특구들을 설정했다. 그중 중요한 것들

을 간추리면 [그림 3-6]과 같다. 좌측 그림은 북한이 공식 발표한 경제특구들을 

권역별로 나누어 표기했고, 우측 그림은 언론에 소개된 북한 대풍그룹의 구체

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주요 지점들을 표기한 것이다.

그림에 나타나듯, 김정은 시대 들어 5개의 중앙급 경제개발구와 17개의 지

방급 경제개발구가 새로 선정됐다. 특히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창이던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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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시작하여 계속 새로운 개발구를 추가하고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사실은73) 

김정은 정권이 경제개발을 장기적ㆍ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이 지정한 개발구는 그대로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협력 대상이 될 수 있

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북중 접경지역권에 있는 신의주, 황금

평ㆍ위화도, 압록강, 청수, 위원, 만포, 혜산, 무봉, 온성섬, 경원 경제개발구는 

남ㆍ북ㆍ중 산업단지의 일차적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동해권으로 분류돼 있

긴 하지만 라선, 청진, 어랑도 중국과 인접해 있으므로 역시 고려할 수 있다.

3) 일대일로 관련 북중 접경지역의 움직임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랴오닝성과 지린성은 新동북현상으로 불리는 

경기침체 상황을 타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新동북현상은 성장률 둔화, 

인구유출, 산업 구조조정 지체 등의 문제로 나타난다. 북한과의 접경 협력이 가

능한 랴오닝과 지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정책

들을 구상해왔다. 그중 최근의 중요한 정책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가) 랴오닝성

최근 랴오닝성의 ｢일대일로 종합 시범구 건설방안(이하 ｢방안｣)｣이 발표되

어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74)

랴오닝성의 이번 ｢방안｣은 과거에 북한과의 경협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태도

에서 전환된 것이기에 특별한 의의가 있다. 이승욱, 조성찬(2017)은 랴오닝성

이 과거 북한의 신의주와 단둥을 연계 개발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이유

를 압록강 일대 중국 측에 개발할 여지가 있는 토지가 많아서 굳이 북한과 손을 

잡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외국과 공동으로 신의주를 개

발하면 미국ㆍ일본 등과 국경을 마주하는 셈이 되는데 그것도 중국에게는 부담

73) 이해정 외(2018), p. 10.

74) 中共辽宁省委(201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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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다. 출해 루트가 이미 있는 랴오닝으로서는 굳이 북한과의 협력 리스크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2016년 대북제재가 강해지기 전 북중경협의 기대

가 커지던 당시에도 랴오닝의 중국기업들은 머뭇거렸던 반면 대만의 LED 조명

회사인 ‘레더’社가 먼저 북한으로부터 위화도에 설립 비준을 받았다.

랴오닝이 한반도와의 연계에 소극적이었던 정황은 2016년 중몽러 경제회랑

에서 한반도 연계노선을 제외한 데서도 드러난다. 제성훈 외(2016)에 따르면 

중몽러 경제회랑의 랴오닝성 노선은 단둥-신의주를 통해 한반도로 통하지 않

고 진저우(錦州)에서 바로 황해로 연결된다. 진저우는 요동반도 서쪽에 있는 항

구로서 몽골이 선택할 수 있는 최단 출해루트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 지린성 노

선은 창지투(長吉圖)를 통해 훈춘과 자루비노로 이어진다. 남한이 공을 들여온 

GTI 노선과 일치하고 장차 한반도와 연계될 가능성도 크다. 헤이룽장 노선은 

한반도와의 접점이 원래 없으므로 논외로 한다. 요컨대 랴오닝성은 중몽러 경

제회랑을 설정할 때 기존 단둥-신의주 노선을 살리기보다 진저우항 활성화를 

선택했던 것이다.

그런데 2018년에 나온 ｢방안｣은 기존 중몽러 경제회랑을 ‘동북아 경제회랑’

으로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구상 아래 “중몽러와 한중일+@를 융합”한다는 방향

을 설정하고 있다.75) ｢방안｣에서 남ㆍ북ㆍ중 산업단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될 

부분은 ‘단둥 특구’, ‘단둥 중점개발개방 시험구’, ‘북중 황금평 경제구’, ‘단둥 

궈먼만(國門灣) 북중 변경주민 호시(互市) 무역구’ 등이다(표 3-10 참고). 

75) 이상훈, 전수경, 최재희(2018),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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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일대일로 종합 시범구 건설방안｣ 중 남북한과의 협력방안

한국

∙ [협력 기제] 제3국 시장 공동진출, 한ㆍ중 산업단지 협력

∙ [협력 영역] 신에너지자동차, 항만ㆍ항공물류, 교통, 금융, 관광, 교육, 문화, 청년 교류, 미

세먼지 대응 등

∙ [세부 협력 방향] △ 다롄 자유무역항 건설에 참여 △ SK, 삼성 등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

하여 전략적 협력 추진 △ 해상ㆍ철도ㆍ항공 인프라 연결 △ 선양 한ㆍ중 과학기술단지 협

력 건설

북한

∙ [협력 기제] 적절한 시기에 단둥지역을 중심으로 한 협력 플랫폼 건설

∙ [세부 협력 방향] △ 단둥-평양-서울-부산을 연결하는 철도ㆍ도로ㆍ정보 인프라 연결 △ 적

절한 시기에 단둥특구 설립 △ 단둥 중점개발개방시험구, 중ㆍ북 황금평 경제구, 단둥 궈먼

만(国门湾) 북ㆍ중 변경주민 호시(互市) 무역구를 대북 경제무역협력 중점지역으로 조성

자료: 이상훈, 전수경, 최재희(2018), p. 8, 표 3 중 한국, 북한 부분.

단둥 특구나 단둥 중점개발개방 시험구의 구체적 내용은 2019년 1월 현재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중점개발개방 시험구가 국가급일지 성급일지도 아직 언

급된 바가 없다. 그러나 ‘시험구’ 구상이 분명히 진행 중이고, 랴오닝성이 중국

의 36개 접경도시 중 최대 규모라는 단둥의 발전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일찍이 홍콩의 접경도시로 발전한 선전(深圳)처럼 남북한과 접한 최

대 국경도시인 단둥도 북한의 개방과 중국의 정책 설계에 따라 발전할 여지가 

크다고 보는 것이다.

북중 황금평 경제구는 압록강 하류에 위치한 북한의 섬에 위치해 있다. 위화

도와 함께 언급될 때가 많다. 이에 대해선 이미 2010년 김정일 생존 당시에 설

립에 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뤄졌고 2011년에는 북한이 ｢황금평ㆍ위화도 경

제개발구법｣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서 랴오닝성의 미온적 태도와 김정

일 사망, 북중경협을 주도하던 것으로 알려진 장성택의 처형 등으로 추진 모멘

텀을 잃은 채 별 성과 없이 오늘날에 이르렀다. 

단둥 궈먼만(國門灣) 북중 변경주민 호시(互市) 무역구는 2014년부터 랴오

닝성의 설립 작업을 거쳐 2015년 6월 정식으로 비준을 받아 개장했다. 하루에 

1인당 8,000위안 이하의 상품을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곳이다.76)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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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외에 물류창고와 검사검수 기능도 갖추고 있다. 이미 제도적ㆍ물질적으

로 구비되어 운영 중이므로 향후 대북제재 완화에 따라 활성화가 기대된다.

표 3-11. 랴오닝 연해경제벨트 지역 주요 산업 

(단위: ㎢)

5점 명칭 주요 산업 계획면적 초기면적

다롄창씽다오 

임항공업구

- 조선업계 산업 클러스터

- 정밀기기, 중공업, 선반 등 제조산업, 에너지 및 

정밀한 화학 산업이 발전

- 교통, 에너지, 수력 등 항구기초시설 건설 사업을 

추진하여 해안지역을 정비, 개발하고 대규모 전문 

심해 항구를 개발하여 항구 기능 향상

129.7 50

잉커우 

연해 

산업기지

잉커우연해

산업기지

- 야금산업 클러스터

- 선진 설비제조, 정밀한 화학 공업과 현대서비스 

발전

- 야금중설비기지, 첨단산업구 등 프로젝트 건설을 

가속화하고 영구포트의 건설을 다그쳐 대규모의 

포트생태 산업구를 구축

120 20

판진항만

공업구
10 10

랴오시 

진저우만 

연해경제구

진저우 

서해공업구
- 전자공업 클러스터

- 석유화학공업, 제조업, 에너지임항산업이 발전

- 국가석유 매장기지이며 영향력 있는 물류 구역지역

41.3 41.3

후루다오 

북항공업구
34.9 20

단둥산업단지

- 제조산업 클러스터

- 측광기구, 물류, 자동차, 정자정보, 방직업, 

농산품가공, 관광 등 산업이 발전한 종합적 공업구

97 39

다롄화위안커우 

공업단지

- 식품가공산업 클러스터

- 자동차 부속품, 신소재 등 산업이 발전

- 타이어, 농산품가공, 생물제약 등 중점부문 건설이 

발전된 산업가공 단지

50 15

합계 - 482.9 195.3

자료: 서종원 외(2017), p. 103.

76) ｢中朝边境最大城市丹东启动边民互市贸易区｣(2015. 10. 15), http://www.xinhuanet.com/world

/2015-10/15/c_1116838250.htm(검색일: 2018.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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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랴오닝성은 연해경제벨트 개발 구상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도 단둥

산업단지와 같이 북한과 접점이 있거나 북한과 연계될 수 있는 거점들이 포함

돼 있다. 이 개발 구상은 랴오닝성의 남쪽 해안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개발 계획

으로, 2009년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국가급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시

진핑 정부 들어 新동북현상이라 불리는 랴오닝성 경기침체 속에서 이를 극복할

만한 추진력은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 지린성

지린성은 일찍이 2009년부터 창춘-지린-투먼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이른바 

창지투(長吉圖) 계획을 추진해왔다. 이는 지린성의 핵심 도시들을 관통하는 교

통 노선이자 훈춘(중)-자루비노(러)-나선(북)과 연계되어 출해(出海) 루트를 확

보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그중에서도 나선 혹은 청진항으로의 연계가 매우 

중요했는데 러시아의 자루비노항은 군사용으로만 사용되는 매우 소규모 항구

인 데다가 배후라고 부를만한 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즉 창지투 계획은 북

한과의 연계가 사활적 중요성을 가진다. 한국정부도 GTI를 추진하면서 창지투

와의 연계를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해왔다. 그러나 대북제재로 대북

투자가 원활치 않게 되고 북한을 통한 물류의 흐름이 어려워지면서 창지투는 

본래 계획했던 ‘출해(出海)’의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중국 국내의 고속철만 완

비된 상태이다. 2010년부터 추진된 훈춘 포스코-현대 물류센터도 당초 목표였

던 2019년 완공은 기약하기 어려운 채 임시 운영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찬우

(2018)77)에 따르면 나진항은 훈춘창리(琿春創力) 그룹이 2011년에 석탄운송

용으로 사용한 바 있었으나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 출해의 또다른 루트인 북

한의 청진항도 2010년부터 부두시설 정비 투자에 중국의 기업이 참여하기로 

한 바 있었으나 역시 추진되지 않고 있다.

77) ｢[북한경제와 협동하자⑭] 북한의 대외경제: 중국｣(2018. 12. 11), http://www.lifein.news/news

/articleView.html?idxno=3092(검색일: 2019.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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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지린성 13차 5개년 계획의 대외개방 협력 플랫폼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국가급 

개발개방협력플랫폼

- 건설: 창춘신롱종합보세구, 훈춘국제협력시범구, 중신지린식품구국제협력플랫

폼, 옌지(창바이)중점개발개방실험구

변경경제협력구

- 건설: 허룽변경경제협력구

- 개선: 훈춘변경경제협력구

- 설립: 지안, 창바이, 린장, 투먼변경경제협력구

역외 및 

국제경제협력구

- 설립: 중한국제협력시범구, 중몽, 중러 등 역외무역협력구, 투먼장삼각주국제

관광협력구, 충러훈춘-자루비노(하싼) 등 국제경제협력구, 지안 등 변경지역

(시, 구)에 국제경제협력구 건설

특수기능구

- 개선: 지린보세물류센터, 훈춘수출가공구를 종합보세구로 승격

- 건설: 지린, 옌지보세물류센터, 옌지공항보세물류단지, 룽징보세물류단지, 투먼

국제물류보세단지

자료: 서종원 외(2017), p. 82 재인용.

이와 별도로 지린성은 최근 새로운 변경 경제협력구들을 제시했는데 모두 

두만강 유역의 북한 접경 지역에 위치해 있다. [표 3-12]에 나타난 다양한 경제

협력구 중 허룽(和龍)변경경제협력구가 국가급으로 격상되는 등 변화가 있었지

만 2016년 말 이후 중국도 대북제재에 동참하게 되면서 이렇다 할 입주 기업도 

없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다. 중국의 변경 산업단지 사례

중국에는 총 36개의 변경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17개의 국가급 변경경제협

력구(邊境經濟合作區)가 존재한다. 지린성의 허룽이 2015년에 17번째로 편입

됐다. [표 3-13]에 제시된 협력구 중 북한과 관련하여 이미 살펴본 단둥, 투먼ㆍ

훈춘, 허룽을 제외하고 동북아 지역에 만저우리, 얼롄, 헤이허, 쑤이펀허 협력

구가 있다. 이들 중 비교적 활성화된 3개의 협력구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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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중국의 17개 국가급 변경경제협력구

省 상대국 국문 중문

네이멍구
러시아 만저우리 满洲里边境经济合作区
몽골 얼롄 二连浩特边境经济合作区

랴오닝 북한 단둥 丹东边境经济合作区
지린

북한 투먼ㆍ훈춘 中国图们江区域(珲春)国际合作示范区
북한 허룽 和龙边境经济合作区

헤이룽장
러시아 헤이허 黑河边境经济合作区
러시아 쑤이펀허 绥芬河边境经济合作区

광시
베트남 핑샹 凭祥边境经济合作区
베트남 동싱 东兴边境经济合作区

윈난

미얀마 완딩 畹町边境经济合作区
베트남 허커우 河口边境经济合作区
미얀마 루이리 瑞丽边境经济合作区
미얀마 린창 临沧边境经济合作区

신장

카자흐스탄 이닝 伊宁边境经济合作区
카자흐스탄 푸러 博乐边境经济合作区
카자흐스탄 다청 塔城边境经济合作区
카자흐스탄 지무나이 吉木乃边境经济合作区

자료: https://baike.baidu.com/item/国家级边境经济合作区/14583116?fr=aladdin(검색일: 2018. 11. 12)을 바탕으
로 저자 정리.

1) 만저우리

네이멍구 만저우리는 러시아 접경 지역에 1992년 설립됐다.78) 만저우리 변

경경제협력구는 면적 70.1㎢에 인구 10만 명 규모이다. 여기서는 주로 러시아

에서 수입한 목재를 가공하는 업체들과, 중국의 야채와 과일을 러시아로 수출

하기 위한 물류창고 운영 업체들이 자리잡고 있고, 관광업도 이뤄지고 있다. 목

재가공업 종사자는 1만 명에 달하며 창고물류업 종사자는 4,000명을 넘었

다.79) 여기서 가공된 목제품은 중국 국내뿐 아니라 구미와 아시아 각지로 수출

78) ｢满洲里边境经济合作区简介｣(2012. 12. 17), http://ezone.mofcom.gov.cn/aarticle/ao/2012

12/20121208486080.html(검색일: 2018. 11. 12). 

79) 国家级经济技术开发区和边境经济合作区 홈페이지, http://www.fdi.gov.cn/1200000020_5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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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한편 만저우리는 2015년 3월부터 1.44㎢의 종합보세구를 운영하기 시

작했다.80) 이는 네이멍구 최초이자, 중국의 46번째 종합보세구이다. 여기서는 

국제무역, 물류, 배송, 보세가공을 중점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림 3-7. 만저우리, 얼롄, 쑤이펀허 변경경제협력구 위치

자료: 제성훈 외(2016), p. 79.

2) 얼롄

네이멍구 얼롄은 몽골과의 접경에 위치해 있으며 1993년부터 변경경제협력

구가 운영 중이다.81) 중국 최초의 국제열차인 K3호(베이징~얼롄~울란바토

르~이르쿠츠크~모스크바) 열차가 통과하는 얼렌 변경경제협력구는 수출가공

구와 항구(口岸)가공구로 나뉜다. 수출가공구는 수출상품을 가공하는 업체들

이 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비즈니스 서비스, 물류ㆍ관광업 업체들도 있다. 몽골

과의 접경지역이지만 러시아로의 수출품도 많이 다룬다. 열차편이 러시아를 최

종 목적지로 하고 있기도 하고 인구 300만의 몽골에는 유효수요가 부족하기 

6_0_7.html(검색일: 2018. 11. 12).

80) ｢内蒙古首家综合保税区正式诞生｣(2016. 9. 13), http://www.chinanews.com/cj/2016/09-13/

8002785.shtml(검색일: 2018. 11. 12). 

81) 二连浩特市人民政府网站 홈페이지, http://bhq.elht.gov.cn/qnqy/zzqy/(검색일: 2018.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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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기도 하다. 항구가공구는 광물과 목재 등 수입 원자재 상품을 1차 가공

하는 업체가 주로 자리 잡고 있다. 광물은 주로 몽골에서 오는 석탄이고 러시아

에서 오는 목재도 취급한다. 또한 시멘트ㆍ자갈ㆍ모래 등 건설자재 가공업도 

많다. 몽골과 러시아로 수출하는 상품은 이미 중국 내륙에서 가공을 마친 상태

이기 때문에 얼롄에서 추가로 가공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반면 수입상품은 주

로 원자재이기 때문에 얼롄에서 기초 가공이 많이 이루어진다. 얼롄 변경경제

협력구의 총 계획면적은 50㎢인데, 현재는 18㎢까지만 개발되어 있다. 향후 중

몽러 경제회랑이 활성화된다면 얼롄이 최대 수혜지가 될 것이다.82)

3) 쑤이펀허

쑤이펀허는 헤이룽장과 러시아의 동쪽 국경에 자리잡고 있다. 즉 극동러시

아를 배후 수요지로 하는 접경지역이다.83) 만저우리ㆍ얼롄과 비슷한 시기인 

1992년에 면적 16.5㎢(최초 지정면적은 5㎢였으나 추후 확대됨)의 변경경제

협력구가 지정됐다. 쑤이펀허 경제협력구는 다른 변경협력구들과 비슷하게 목

재 가공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기계ㆍ가전 생산, 전자제품 가공, 식품 가공 

등의 제조업 업체들도 자리 잡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프스크 등 극동 

러시아의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쑤이펀허 경제협력구는 

‘러시아ㆍ헤이룽장 수출입 가공 산업단지’, ‘전자 비즈니스 산업단지’, ‘국제물

류산업단지’, ‘목재 저장 및 가공무역 시범기지’로 구획되어 있으며 2012년말 

현재 312개 기업이 자리잡고 있다. 한편 쑤이펀허 지역에는 러시아인들을 겨

냥한 소비품 전시매장이 있다. 여기에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ㆍ일본ㆍ대만 등지

에서 온 식음료, 생필품, 의류, 잡화 등이 전시돼 있고 매년 국제변경무역박람

회가 개최된다.84)

82) 二连浩特市人民政府网站 홈페이지, http://bhq.elht.gov.cn/qnqy/zzqy/(검색일: 2018. 11. 12). 

83) 绥芬河市人民政府 홈페이지, http://www.suifenhe.gov.cn/sfhgovpub/govfile/publicdir_de

p.html?d=132(검색일: 2018. 11. 12).

84) 二连浩特市人民政府网站 홈페이지, http://bhq.elht.gov.cn/qnqy/zzqy/(검색일: 2018.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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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협력방안

1) 선행연구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조성은 새로운 이슈가 아닌만큼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있다. 남ㆍ북ㆍ중 혹은 북중 경협에 관한 연구 중 중요한 것을 최근 순으로 정

리하면 아래와 같다.

중앙일보(2018)85)는 차하얼 학회에서 제시한 북중 경제협력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치하얼 학회는 북한의 효과적인 경제개발을 위해서 중국이 북한의 영토를 

장기적으로(99년) 조차하여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홍콩이 영국의 제도와 

법률에 의해 개발됐듯이 황금평ㆍ위화도, 나선, 청진항 등 북중접경 지대도 그렇

게 개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영토 주권이라는 감정적인 문제를 잠시 접고 

생각하면 효율적인 방안일 수도 있으나, 남한을 배제한 개발방안이라는 점에서 

그 유효성을 되묻게 된다. 남한이 제공할 수 있는 경쟁우위 요소가 있고 양자간보

다 다자간 사업의 비교우위가 존재하므로 중국에 의한 단독 조차식 개발은 굳이 

추진할 유인이 없다. 북한이 이런 식의 방안을 허용할지도 매우 회의적이다.

方创琳(2017)은 일대일로(一帶一路)가 제시된 시점에서 두만강 지역 도시 

협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다루면서, 훈춘이 T字형 개발의 핵심 지역이라

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문은 훈춘을 핵심으로 하여 북한의 나선과 러시아의 하

싼, 나아가 창지투로 펼쳐지는 북중러 세 개의 경제벨트를 제시하고 있다.

이현주, 이상준, 이백진(2016)은 한반도 북방지역의 경제개발을 구상하면서 

더 큰 범위의 3개 경제벨트를 제시하고 있다. ① 하얼빈-블라디보스톡 ② 창지

투-훈춘-나선 ③ 선양(沈陽)-단둥-신의주가 그것이다. 이 보고서는 각각의 경

제벨트에 적합한 산업으로 각각 ① 농수산물 및 식품가공, 목재가공, 석유화학 

② 농수산물 및 식품가공, 바이오 및 운송장비 ③ 첨단섬유 및 의류제조, 첨단

장비제조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각 지역의 기존 산업을 분석하여 도출한 것으

85) ｢북한 영토, 99년간 中이 들어가 무역특구로 개발해야｣(2018.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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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북중간 산업별 분업체계

분야
역할

본격화 시기
북 중

위탁가공-중간재 교역 수탁자ㆍ소비자 위탁자ㆍ공급자 2012

해외노동자 파견 공급자 소비자ㆍ운영자 2012

북중 접경지역 관광 자원 제공자 기획자ㆍ운영자 2008

광업(무연탄ㆍ철광석ㆍ금광) 자원 제공자 투자자 2004

북한 수역조업 및 수산물 양식 자원 제공자 투자자ㆍ기획자 2004

의류ㆍ신발 등 노동집약적 위탁가공 수탁자 투자자ㆍ위탁자 2013

부동산투자 기획자ㆍ유치자 투자자 2013

운수업 운영자ㆍ소비자 투자자 2004

철도ㆍ도로ㆍ항만 건설 기획자ㆍ소비자 투자자 2013

자료: 최장호 외(2015), p. 62에서 발췌하여 저자 정리.

로 매우 유효한 제안이라고 판단된다.

제성훈 외(2016)는 당시 막 추진되기 시작한 중몽러 경제회랑을 분석하면서 

산업협력 부문의 정책을 건의하고 있다. 그중 남ㆍ북ㆍ중 협력에 적용할 수 있

는 것으로 초국경 협력지대 활용을 들 수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만저우리, 얼

롄, 쑤이펀허 등지에 이미 조성된 중-몽, 중-러 변경경제협력구에 한국기업이 

진출하는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한-중-현지’의 3자간 협력을 가능케 하는

데 이 모형을 남ㆍ북ㆍ중 협력에 적용하여 업종과 시장을 설정할 수 있다.

최장호 외(2015)는 [표 3-14]와 같이 분야별로 북중의 역할을 구분하여 분

석했다. 위탁가공 중간재, 노동자 파견, 관광, 광업, 수산업, 부동산, 노동집약 

위탁가공, 부동산, 운수, 인프라 등으로 분야를 세분하여 북한과 중국이 각각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 나타난 자원제공자, 기획자, 

운영자, 수탁자, 투자자, 소비자 등의 역할 설정은 매우 창발적이다. 이 보고서

가 쓰여질 당시는 중국이 대북제재에 참여하기 전, 북중경협 밀월기였으므로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표 3-14]의 구도가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참고해야 할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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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정(2015) 역시 같은 시기 북중경협이 활발하게 이뤄지던 상황을 배경으

로 교역ㆍ투자ㆍ인적교류에 관해 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산업단지 

협력에 기초가 되는 북한 인력의 중국 유입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2년에 북한은 단둥, 투먼, 훈춘에 각각 2만 명의 노동자를 공

급하기로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2013년 당시 중국 동북지역에만 모두 

9만 3,000명의 북한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었다.86) 이들의 60~70%는 인건비 

월 200~300달러를 받으며 의류제조업에 종사했다. 도로건설에 동원된 인력

도 월 200달러의 인건비를 받았다. 그러나 IT 소프트웨어 업계에 종사하는 북

한 근로자는 최고 월 1,000달러를 번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남ㆍ북ㆍ중 협력

을 위해서는 중국이 제공하는 것과 차별된 요소를 남한이 제공해야 한다고 제

안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2015)은 중소기업을 위한 남ㆍ북ㆍ중 3각 협력을 다루면서 

발전-이행-통합의 3단계에 걸친 협력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초기

인 발전 단계에서 위탁가공, 북한인력 교육, 남한 중소기업 전용공단 조성을 추

진한다. 이행 단계에서는 3자간 농축산업 협력, 통합물류망 구축, 경제특구 개

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위한 인프라 조사, 북한 전문인력 양성센터 설립, 

북한개발을 위한 한중 공동 자금지원(Co-financing) 방안 도출을 추진한다. 

끝으로 통합 단계에서는 북한지역 종합상사 설립, 북한 시장화 촉진 프로젝트 

추진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템들은 반드시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단계

에 따르지 않더라도 유효하게 참고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가령 중국이 일대

일로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물류망 구축이 먼저 이뤄질 수도 있

는 것이다.

김천규 외(2015)는 두만강 지역 개발을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는 나선 지역 

86) 중앙일보(2018)는 랴오닝에 2만 명, 연변에 1만 5,000명의 북한 근로자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 

시점이 중국이 대북제재를 이행하기 시작한 후이므로 이해정(2015) 당시보다 다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영토, 99년간 中이 들어가 무역특구로 개발해야｣(2018. 10. 26).



108 •남ㆍ북ㆍ중 경제협력 방안 연구

개발을 위해 ‘국제복합산업단지’를 제안하면서 1단계 국제산업복합단지, 2단

계 국제업무복합단지, 3단계 국제자유 첨단산업 및 교역도시라는 장기적 계획

을 제시하고 있다. 김천규 외(2015)는 특히 이 지역의 제조업 잠재력이 크지 않

다고 보고 중소 규모 공단 개발이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나선의 인구가 20만 

명 수준이므로 중소기업 위주로 200개 정도의 기업이 입주하면 적당하다는 것

이다. 업종은 의복ㆍ봉제ㆍ신발ㆍ전자ㆍ금속ㆍ플라스틱ㆍ경기계ㆍ제약ㆍ정밀

화학 등을 제시한다.

이주호 외(2014)는 중국 동북지역으로의 물류산업 진출을 다루면서 각 지역에 

특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랴오닝성과 지린성에 물류센터를 설

립하고 국제포워딩 물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 컨테이너 부두 운영이나 부두

외곽 컨테이너 장치장(ODCY) 운영사업은 항만이 발달한 랴오닝에서만 가능하

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착안점은 남ㆍ북ㆍ중 산업협력에도 적용될 수 있다.

김천규(2014)는 압록강 지역 개발을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는 단둥과 신의

주 일대의 ‘압록강 국제경제 특구’를 제안하는데 이는 무역과 물류 중심의 자유

무역지대와 수출가공구가 복합된 형태를 취한다. 전략 업종으로 다롄과 선양에

서 생산되는 기계류와 전자제품의 부품 산업과, 압록강 유역의 자연자원을 이

용한 신소재ㆍ제지ㆍ식품ㆍ의약품 제조업을 제안한다. 김천규(2014)는 또한 

매우 구체적으로 신의주에 100만 평 규모의 신규 공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KOTRA(2012)는 각국의 교역ㆍ투자 자료를 수집하여 북한과 비즈니스 관

계에 있는 업체들을 조사한 바 있는데 그중 중국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정리하

면 [표 3-15]와 같다. 이를 남ㆍ북ㆍ중 산업단지의 지역과 업종 선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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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대북한 교역ㆍ투자 중국기업들의 지역과 업종 분포

교역 투자

지역

단둥 16 훈춘 8

옌볜 12 다롄 5

미상 11 선양 2

단둥 14 랴오닝 2

베이징 5 네이멍구 2

미상 4 다롄 2

선양 3 투먼 1

톈진 3 훈춘 1

업종

농수산물 20 화학제품 2

광물 12 의약품 1

의류 12 건설 1

물류 9 IT제품 1

건축재료 3 선박부품 1

도소매 2

광물 9 경공업 2

농수산물 7 전자 2

호텔식당 3 자동차 1

의류 3 배터리 1

신발 3 정밀기기 1

운송 3 자전거 1

기계 2 무역 1

중공업 2 방직 1

자료: KOTRA(2012)에서 발췌하여 저자 정리.

2) 사업 모델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조성에서 세 당사자가 각각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어떤 사업 아이템이 있을지, 잠재시장은 어디인지 구

상해보겠다.

가) 생산요소

각측이 제공할 수 있는 생산요소들을 [표 3-1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비즈니스 자체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창업 마인드(Entrepreneurship)가 필요

하다. 이는 고전적인 생산의 3요소에 덧붙여 생산의 제4요소라고 불릴 만큼 중

요한 것으로, 시장에 대한 감각과 생산에 대한 노하우를 아울러 갖춰야만 발휘

할 수 있다. 아직 북한에게 이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형이 위탁가공이냐 직접생산이냐 하는 것이다. 위탁가공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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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냐 ODM(제조업자 개발 또는 주문 생산)이

냐도 문제가 된다.87) OEM이라면 북한 노동력 활용을 전제로 남한이나 중국 

측이 위탁자가 된다. ODM이라면 중국 측이 생산자가 되어 북한 노동력을 고

용하는 형태가 돼야 할 것이다. 직접생산이라면 개성공단처럼 한ㆍ중의 기업이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를 통해 생산설비를 짓고 북한 노동력을 고용한

다. 즉 창업의 이니셔티브를 제공하는 주체와 그것을 구현하는 주체 사이에 다

양한 조합이 있을 수 있다.

자본 조달원은 남한과 중국이다. 기업의 자기 자본이건 금융권의 자본이건 간

에 남한과 중국이 기본이 되고 이에 더하여 제3의 국제자본이 들어올 수도 있다. 

남ㆍ북ㆍ중 산업단지에서 독자(獨資)기업의 설립을 굳이 막지 않을 것이고 중소

기업이 많으리라 예상되므로 생각보다 다자간 금융업체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인력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섬유ㆍ재봉ㆍ용접같은 비숙련 단순 노동일지

라도 기본적인 노동윤리와 권익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 이는 산업단지 차원

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고, 각 기업별로 실시할 수도 있다. 개성공단처

럼 북한의 기관이 노동자에 대한 파견 및 관리를 책임질 수도 있다. 단 근로자

들이 고용주가 아니라 공단 인력관리 위원회의 명령을 듣는 개성공단 모형은 

인력 운용의 효율성 면에서 부정적이므로 남ㆍ북ㆍ중 산업단지에서는 더 적합

한 인력 운용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중간재와 생산원료는 성격이 다르고 조달선도 다르다. 위탁가공에 소요되는 

부품이나 중간재는 남한이나 중국에서 조달하겠지만 좀 더 단순한 생산원료라

면 북한에서도 조달할 수 있다.

토지는 땅 그 자체와 그 땅에 대한 정지(整地)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다. 남ㆍ북ㆍ중 산업협력이 북중 접경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구현될 것이기 때문

에 땅은 북한이나 중국에서 제공하게 된다. 그 땅을 정리하고 기초적인 도로와 

87) OEM은 의뢰인이 생산자에게 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 라인과 원료까지 제공하는 단순 위탁가공

이고, ODM은 생산자가 상당 수준까지 제품 기획을 하는 높은 단계의 위탁가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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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ㆍ전기 등의 설비를 갖추는 작업은 해당 국가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

을 수도 있다. 말하자면 북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작업은 중

국이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경제개발구 토지개발에 있어 중국은 스스로 정지 작

업을 한 후 토지를 분양했지만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 국가들은 정지 작업부터 

해외 자본에 의존했다. 북한의 개성공단도 정지 작업을 남한이 했다.

노동력은 대부분 북한에서 제공될 것으로 간주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노동자의 중국 내 임금은 월 200~300달러 수준이다. 개성공단에서는 

100달러 수준이었다. 어느 수준이건 최소 월 3,000위안(약 450달러)이 드는 

중국의 근로자보다 저렴하다. 이러한 절대적 원가 우위가 있기에 2012년에 중

국 지방정부들과 북한이 인력공급 계약을 맺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바꿔 생각하면 중국에서의 고용창출 효과는 없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중국지역의 저임금화를 유발하여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거나 중국 노동

자의 일자리를 구축(驅逐)하는 결과마저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동북3성의 노

동력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우려가 기우임을 알게 된다. 오늘날 중국에서 유

일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 동북3성이고, 특히 젊은이들이 지역을 떠

나는 것이 新동북현상의 핵심이다. 출산율 관련 통계를 검색해보면 동북3성이 

나란히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상을 관찰하게 된다. 즉 동북3성은 노동력 

부족 상태에 처해 있고, 저가 북한 노동력의 유입으로 인한 동북3성 본토 실업

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북중변경 산업단지의 전력(電力)은 중국에서 공급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전

력 사정이 좋지 않아서 산업단지에 공급할 정도까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정

은 정권 들어서 평양의 전력 사정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방에서

는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초기 남북경협 당시에도 북한에 진

출한 남한기업의 주된 애로사항이 전력수급의 불안정이었다. 이런 문제는 개성

공단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남한에서 전력을 끌어다 썼기 때문이

다. 북한에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일은 별도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이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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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남ㆍ북ㆍ중 산업협력 생산요소들과 그 공급측

아이템 韓 朝 中

비즈니스 기획ㆍ관리 ○ ○

자본 ○ ○

인력교육 ○ ○

중간재 ○ ○

생산원료 ○ ○ ○

토지 ○ ○

노동력 ○

전력 ○

자료: 저자 작성.

나) 경제적 이득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각측은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궁극적으

로 남ㆍ북ㆍ중 모두 지역의 평화 정착이라는 커다란 대가를 얻게 된다. 북핵과 

대북제재로 긴장 국면에 있는 동북아가 평화와 경제적 활력을 얻는다는 것은 

남ㆍ북ㆍ중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다. 이러한 정치적 이익 외에 경제적 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

남한은 창업의 주체와 자본 투자자로서 운영수익을 얻을 것이다. 개성공단 

운영과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더해 남ㆍ북ㆍ중 경협이 이뤄지면 단기적으로 중

국ㆍ극동 러시아의 인근 시장으로 침투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유라시아 물류 

노선을 타고 유럽 시장으로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수익이 더 커질 수 있

다. 즉 잠재시장에 접근하는 효과가 있다. 만약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한다면 남

한이 타국에서 수입하던 것을 대신하는 일종의 수입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중국에서 위탁가공 무역을 하던 남한기업들에게 남ㆍ북ㆍ중 산업

단지는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마땅한 위탁

가공 기지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면 더욱 그렇다. 특히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하므로 중국에 인접해서 저렴한 위탁가공을 영위할 수 있다면 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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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상업적 기회를 만나는 셈이다.

중국 역시 창업과 투자에 따른 운영수익을 기본적으로 얻게 된다. 북한의 저

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인근 시장으로 침투시킬 수 있다

는 것도 한국과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더해 토지와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점에

서 추가적인 이윤이 발생한다. 기업 소득세와 지방세인 토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생산지에서 발생하는 소비 덕분에 지역경제 내수 활성화

도 꾀할 수 있다. 동북3성의 경제가 침체 상태에서 좀처럼 활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요소들은 지역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게 된다.

여기에 덧붙여 남ㆍ북ㆍ중 산업협력이 일대일로(一帶一路)의 동쪽 노선을 완

성한다는 의의가 빠질 수 없다. 최근 일대일로는 서구와 현지의 의심을 받으며 

일종의 정체 상태에 빠져있다. 애초에 기대했던 각광받는 중국의 부상에 기여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위험 지역인 동북

아에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제협력이 진행되고 중국이 그것을 주도

한다면 일대일로의 성공 사례를 하나 만드는 셈이다. 특히 일대일로 추진 과정

에서 구축한 교통 인프라가 정부 보조금 운영을 벗어나려면 걸맞는 산업 수요

가 있어야 하는데 극동에서 바로 그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중국이 전략적

으로 취해야 할 커다란 이점이다.

북한은 남ㆍ북ㆍ중 산업단지를 통해 일차적으로 외화를 획득하게 된다. 외

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따라서 해외에서 조달해야 할 에너지가 부족한 것이 

북한 경제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임이므로 외화 획득은 북한 경제발전의 중요한 

촉진제가 된다. 금액을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중국의 제재 동참 전 

수준인 10만 명의 근로자가 중국에서 월 200달러씩 번다면 매월 2,000만 달

러, 매년 2억 4,000만 달러를 획득하게 된다. 만약 소득이 월 300달러라면 연 

3억 6,000만 달러가 북한에 유입되리라고 추산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북한 

인력이 중국에서 일하는 상황만을 가정한 것이고 북한에서 이뤄지는 위탁가공

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외화 수입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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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위탁가공을 수행하면서 발주 측의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습득하게 

되는 것도 부수적인 소득이다. 한편 산업단지에서 생산될 물자가 외부수요에 

대응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북한에 필요한 생필품이나 산업재일 수도 있다. 이 

경우 북한은 공급부족 인플레이션이라는 만성적인 위기 상황에서 한 걸음 벗어

날 수 있다.

다) 사업 아이템

위탁가공에 적합한 사업 아이템은 의류ㆍ신발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훈춘 

지역에서 북한 노동자를 채용하여 조업하고 있는 기업들도 바로 이 업종이다. 

KOTRA(2012)가 조사한 북중경협 업종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여기

에 원가 경쟁력과 시장 근접성에서 우위가 있으면서 빠른 주기에 적응한 한국

의 소매 패션 노하우가 결합되면 이상적인 의류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다.

이 외에 이현주, 이상준, 이백진(2016)이 한반도 북방 산업단지를 위해 제안

한 업종들 중 농수산품, 식품, 목재, 운송장비 등도 남ㆍ북ㆍ중 협력 틀에서 고

려할 수 있다. 단 석유화학 같은 자본집약적 중화학 산업이나 바이오 같은 첨단

기술 산업은 굳이 남ㆍ북ㆍ중의 틀에서 추진할 유인은 없어 보인다. 북한이 비

교우위를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변경 경협단지에서 목재ㆍ건자재와 같은 원자재 단순가공업이 성행

하는 이유는 원자재 자체로 최종 가공지까지 운송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

일 것이다. 소비 수요에 빠르게 반응하기 위해 소비 현장에서 필요한 제품을 만

들려면 최종 가공 단계가 지나치게 길어서는 안된다. 아직까지는 북한이 목재

와 건자재 수출국이지만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수입국으로 전환된다면 이러

한 가공업이 북중 변경에서 발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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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잠재시장과 우대관세

북중 변경 산업단지의 잠재시장은 일차적으로 인접한 남ㆍ북ㆍ중ㆍ러ㆍ몽ㆍ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점차 유라시아 교통 노선을 따라 중앙아시아와 유럽으

로, 혹은 해운 노선을 따라 동남아와 인도로 시장을 넓혀갈 수 있다.

이때 중요한 이슈가 FTA 우대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냐는 것이다. 가공이 이

뤄지는 지역이 중국인 경우 중국이 맺은 FTA의 혜택을 보게 된다. 중국은 15개 

국가 혹은 지역과 FTA를 맺었다. 그 대상은 몰디브, 조지아, 호주, 한국, 스위

스, 아이슬란드, 코스타리카, 페루, 싱가폴, 뉴질랜드, 칠레, 파키스탄, 

ASEAN, 홍콩ㆍ마카오(CEPA), 대만(ECFA)이다. 미국, EU, 일본 등 거대 경제

권과는 아직 FTA를 맺은 바 없다.

생산지가 북한이고 남한기업이 주체가 되어 생산한 제품이라면 남한이 맺은 

FTA의 혜택을 입을 수 있다. 단 한반도 역외 가공기지를 인정 받는다는 조건에

서 그렇다. 남한도 2019년 1월 현재 15개 국가와의 FTA가 발효 중이다. 남한

은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관세우대를 받기 위해 ‘한반도 역외 가공기지’라는 특

수한 조건을 협상에 붙여왔다. 남한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남한기업에 

의해 북한지역에서 만들어진 것도 남한 제품으로 간주해달라는 것이다. 협상 

상대에 따라 이를 인정하는 유형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위원회 심의를 통

해 인정(한반도 역외 가공지역 위원회), 둘째, 개성공단만 인정(개성공단 한정), 

셋째, 개성공단을 포함한 다른 잠재적 남북경협 공단도 인정(개성공단 플러스)

이 그것이다. 이 중 위원회를 통한 인정은 현재로서는 인정받기 어려움을 의미

한다. 산업통상부에서 제시하는 [표 3-17]에 이 세 경우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적시돼 있다. 대체로 아시아권 국가들과의 FTA에서는 폭넓은 한반도 역외가공

지역을 인정받은 반면, 미국과 EU를 비롯한 서구권 국가들에게서는 인정을 받

지 못했다.

남ㆍ북ㆍ중 산업단지의 지역 설정을 할 때, 그리고 개별 업체들이 어디에 입

주할지 결정할 때 이러한 관세 우대혜택을 입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판단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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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 방식

상태 체결국 방식

발효

칠레 해당 없음(개성공단 이전 체결)

싱가포르 개성공단 플러스

EFTA 개성공단 플러스

ASEAN 개성공단 플러스

인도 개성공단 한정

EU 한반도 역외 가공지역 위원회

페루 개성공단 한정

미국 한반도 역외 가공지역 위원회

터키 한반도 역외 가공지역 위원회

호주 한반도 역외 가공지역 위원회

캐나다 한반도 역외 가공지역 위원회

서명 콜롬비아 개성공단 한정

협상

타결

중국 개성공단 플러스

뉴질랜드 한반도 역외 가공지역 위원회

베트남 개성공단 플러스

자료: FTA별 개성공단 인정 방식, http://www.fta.go.kr/(검색일: 2018. 11. 12).

가 될 수 있다. 가령 베트남에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라면 한반도 역외가공 기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북한지역 공단에 입주해야 할 것이고, 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라면 어느 공단에 입주하건 중요치 않을 수 있다. 전자제품과 같이 이

미 WTO 틀 안에서 상당한 관세혜택을 보는 품목이라면 아직 북한이 WTO 가

입국이 아니므로 중국에 입주하는 편이 안전하다. 물론 북한의 WTO 가입이 

이뤄진다면 입주 옵션은 더 넓어진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통상 당국은 한반도 역외 가공지역의 적용 범위를 넓히

려는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특히 현재 ‘위원회 심의’ 방식으로 FTA가 체결돼 

있는 국가들이 그러하다. 한반도 역외 가공기지 협상과 관련해서는 김양희

(2017)을 통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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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결

북한은 남한 및 중국과 활발한 경제협력 활동을 펴고자 했으나 핵개발과 미

사일 발사로 그 모멘텀을 잃은 상태이다. 김정은 시대 들어 전국에 걸쳐 특구를 

설정하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 외부와 이렇다 할 협력 성과는 없다. 그러나 

북한이 지정한 개발구는 그대로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

다.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랴오닝성과 지린성은 지역의 경기둔화를 만회

하고자 일대일로의 정책 기회를 살려 한반도와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꾀하고 있

다. 랴오닝성은 기존의 중몽러 경제회랑을 ‘동북아 경제회랑’으로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방침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경제협력 대상 지역과 아이템들을 발표했

다. 지린성도 2009년부터 추진돼온 창지투 라인과 2015년 무렵의 두만강 경

제협력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이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협력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동북아 지역에 이미 운영 중인 

만저우리, 얼롄, 쑤이펀허 변경 경제협력구를 살펴봤다. 여기에서는 대체로 수

입 원자재 1차 가공업과 식료품ㆍ경공업 수출 가공이 발달해 있다. 아울러 물

류업과 관광업도 발달했다. 극동 러시아를 배후로 한 쑤이펀허에는 일부 전자

산업 업체들도 활동하고 있다.

이어서 남ㆍ북ㆍ중 협력에서 어떤 생산요소를 누가 공급할지 고찰했다. 비

즈니스 기획ㆍ관리, 자본, 인력교육, 중간재, 생산원료, 토지, 노동, 전력으로 

나눠 살펴본 결과가 [표 3-16]에 나타나 있다. 남ㆍ북ㆍ중 각 측이 무엇을 공급

했냐에 따라 기대하는 효용에 대해서도 정리했다. 이어 선행연구들과 기존 변

경 경제협력구 사례 검토를 통해 남ㆍ북ㆍ중 산업단지에서 어떤 업종이 구현될 

수 있을지 알아봤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역외 가공기지 이슈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산업단지 건설과 개별 업체의 입주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함을 지적했다.

이러한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조성의 의의는 非상업적 프로젝트를 상업적 프

로젝트로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데 있다. 최필수(2017)는 중국의 일대일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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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단위로 분석하면서 그것들이 상업적 모멘텀에서 추진되기도 하고 전

략적 포석으로 추진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더 빨리 실현되고 더 장기

적으로 안전한 것은 상업적 프로젝트라고 주장했다.

비단 일대일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최근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나 

新북방협력, 新남방협력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그랜드 디자인

은 필연적으로 단기적 경제성보다 장기적 전략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그러나 

장기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은 경제적 피드백이다. 재정 투입과 

적자 운영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남ㆍ북ㆍ중 각각의 기업들이 각자의 비교우위를 살린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전략적 그랜드 디자인을 비가역적인 경제협력의 실체로 

구체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남북의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유지됐던 개성공단처럼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ㆍ북ㆍ중 산업단지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뒤따라가기보다는 동시에 혹은 한 발 앞서 추진돼야 한다. 남ㆍ북

ㆍ중 각자가 누리는 경제적 이윤 자체가 비핵화를 추진할 강력한 유인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4. 환경

환경 문제는 주변국 및 세계 각국의 공동 노력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

능하다. 때문에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 의제, 기후변화협정과 같은 공동의 

약속을 수립하여 함께 이행해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은 ‘동북

아 환경협력계획(NEASPEC)’, ‘북서태평양 보전 실천계획(NOWPAP)’, ‘황해 

광역해양 생태계(YSLME)’ 등 국제협의체를 통해 지역의 환경 개선 및 지속가

능한 발전에 공동의 노력을 촉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동북아 청정대

기 파트너십(NEACAP)’이 출범하는 등 동북아 지역 환경협력이 진전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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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러한 협력 대부분에 북한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지역의 환

경협력이 유럽과 같은 협력공동체로 발전하는 데 한계에 부딪혀왔다.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선언으로 평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마련된 지금이 동북아 지역 

환경협력의 발전에는 중요한 기회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신경제

지도 구상과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남북과 남ㆍ북ㆍ중 양자 및 다자

간 협력, 나아가 동북아 환경협력 발전의 촉진제가 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이며 

실현 가능한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환경과 같이 수용성이 높고 참여

하기 쉬운 연성 이슈에서부터 대화와 협력을 시작하여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상호간의 신뢰를 축적하는 것이 오랜 기간 갈등과 대립을 지속한 동북아 지역

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협력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키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

다는 점에서도 남북 및 남ㆍ북ㆍ중간의 공고한 환경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절에서는 북한의 환경 실태와 함께 양자간 및 다자간 환경협력 현황 등 

남ㆍ북ㆍ중의 환경협력 여건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남ㆍ북ㆍ중 환경협력 수요

를 도출하였으며, 실현가능한 남ㆍ북ㆍ중 환경협력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가. 남ㆍ북ㆍ중 환경협력 여건

1) 북한의 환경 실태 및 환경 개선 노력

북한은 대기, 물, 토양 등 환경 전반이 취약한 상태이다. 인구밀도가 높고 산

업활동이 활발한 평양, 평안남북도, 함경남도 등 대도시 지역과 산업지구는 심

각한 대기오염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평양과 무산광산, 단천광산 지대 등 대도

시와 공업지역은 하천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다. 세계보건기구의 『2017 세계보

건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38명

으로 세계 172개국 중 가장 높다.88) 또한 세계 180개국 중 산림훼손지수에서 

88) 「대기오염 개선 위해 남북 협력 사업 시급」(2017. 6. 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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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를 차지할 만큼 북한의 산림은 무분별한 벌목과 개간으로 황폐화된 상태이

며, 이로 인한 토양침식 문제도 심각하다.89) 취약한 환경 인프라는 환경 문제

로 인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90) 먹는 물 오염 역시 심각한 상태로, 북한 주

민들은 여전히 강물이나 우물물을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식수로 활용

하고 있다.91)

북중 접경지역은 크고 작은 사구와 습지가 다수 분포해 있어 산림자원과 생

물 다양성이 풍부하다. 두만강 유역은 중ㆍ하류 지역에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

가 있음에도 크고 작은 사구와 습지가 다수 분포해 있어 생물다양성이 풍부하

고 다양한 자연보호구가 분포되어 있다.92) 압록강 유역은 산림자원과 지하자

원, 그 밖의 환경자원이 풍부하여 한반도 생물다양성 핵심지역 중 하나로 환경

가치가 높다.93) 

북한은 1970년대 초 중화학공업단지 건설과 공업 규모의 확대, 무분별한 개

발 등으로 인해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였고, 

1986년 「환경보호법」을 제정하여 정책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였

다.94) 「환경보호법」 제정 이전에는 다른 법이나 주석명령, 내각결정 등으로 환경

보호를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대표적으로 1965년 ‘공해방지 4원칙’을 

발표하였으며 1977년 4월 채택한 「토지법」에서는 국토총건설계획에 공해현상 

예방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강하천과 호소, 저수지에 오염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버리지 않도록 하였다.95) 최근에는 「산림건설 총계획(2013~42)」, 「림농

복합경영 방식의 산림복원 10개년 계획(2013~22)」 등 산림복구를 위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 황폐화를 포함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96)

89) 명수정(2018), pp. 50~51. 

90) 평양시 중심구역에 한해서만 상수도 보급률이 양호(93%)할 뿐, 농촌지역은 안전한 음용수 공급시설

이 미비하고 우물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부분 정수되지 않은 비위생적 상태로 이용하고 있다.

91) 「스웨덴 적십자사 ‘북 주문에 식수 절실’」(2018. 6. 26), https://www.rfa.org/korean/in_focus/

food_international_org/ne-kh-06282018170249.html(검색일: 2019. 1. 2).

92) 추장민 외(2014b), pp. 11~12.

93) 추장민 외(2015), p. 14.

94) 천정용, 이명재(2018), p. 444.

95) 천정용, 이명재(2018), p. 445.

96) 최현아, 젤리거 베른하르트(2017),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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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북한의 주요 환경법률

법령 채택 일시

독성물질취급법 2015. 10. 8 채택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2014. 6. 27 채택

재생에네르기법 2013. 5. 29 채택

도시미화법 2012. 12. 19 채택, 2015. 1. 7 수정

대기오염방지법 2012. 7. 11 채택, 2013. 7. 24 수정

방사성 오염방지법 2011. 8. 29 채택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2011. 8. 29 채택, 2011. 12. 21 수정

자연보호구법 2009. 11. 25 채택, 2013. 7. 24 수정

대동강오염방지법 2008. 9. 23 채택, 2014. 10. 22 2차 수정

환경영향평가법 2005. 11. 9 채택, 2007. 3. 27 수정

유용동물보호법 1998. 11. 26 채택, 2006. 2. 1 2차 수정

국토환경보호단속법 1998. 5. 27 채택, 2005. 12. 13 2차 수정

바다오염방지법 1997. 10. 22 채택, 2014. 9. 11 2차 수정

산림법 1992. 12. 11 채택, 2015. 3. 11 12차 수정

환경보호법 1986. 4. 9 채택, 2014. 10. 11 7차 수정

자료: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검색일: 2019. 1. 2).

한편 자체적인 노력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북한은 유엔

제재로 다른 국가와의 협력까지 제한되는 상황에서 국제기구나 NGO의 지원

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1995년부터 

130개 이상의 사업을 통해 식량안보, 깨끗한 물과 위생서비스 이용 등을 지원 

중이며,97) 유엔환경계획(UNEP)이 2004년 ｢북한 환경상태 보고서 2003｣를 

발간한 이래 산림, 수질, 대기, 토지, 생물다양성 분야에서 ‘북한 환경개선 16

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스 자이델은 2004년부터 북한에서 환경협력

시범사업을 추진 중으로, 북한 신재생에너지와 청정개발체제(CDM) 분야 능력

배양 사업(2007~08), 라선시 철새보호 조사(2009~), 습지와 생물다양성 보존 

97) 최현아, 젤리거 베른하르트(2017),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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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2015~), 평안남도 대동군 상서리 지속가능한 조림 사업(2014~17)을 추

진하고 있다.98) 이 밖에도 유럽연합 프로그램 지원단, 컨선월드와이드, 세이브 

더 칠드런, 스웨덴 적십자 등 국제민간기구와 UENP,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가 북한의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99)

2) 남ㆍ북ㆍ중 환경협력 현황 

[양자간 환경협력 현황]

먼저 남북 양자간 환경협력 현황이다. 

남북간 환경협력은 정부간 협력과 지자체 및 민간 차원의 협력, 그리고 국제

기구나 국제회의 또는 제3국을 통한 간접 교류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협력은 1992년 2월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여러 협력 분야 중 

하나로 환경이 포함되면서 그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합의서에 포

함된 내용들이 실제 이행되지는 못했으나, 부속합의서에서 환경을 포함한 3개 

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공동연구, 조사 등을 실시하고 환경보호 대책을 공

동으로 세우기로 명시한 것이다.100) 정부간 환경협력이 진전을 보인 것은 

2007년 10월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통해서이다. 본 선언

을 계기로 2007년 10월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에 자동 기상관측장비와 

황사 관측장비를 설치하였으며 2007년 12월에는 남북 기상협력 실무접촉을 

갖고 기상정보 교환, 기상설비 현대화, 기상인력 및 기술교류 등에 대해 합의하

는 등 기상협력, 산림병충해 방제 지원, 제도･설비･운영시스템 전파 및 인원교

류 등의 진전을 이루었다.101) 하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이후 양자간 환경협력

이 한동안 중단되었으며, 최근 남북정상회담(2018. 5. 26) 이후 환경협력을 재

개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102)   

98) 최현아(2018).

99) 최현아, 젤리거 베른하르트(2017), p. 50.

100) 김유철, 이상근(2018), p. 67.

101) 김유철, 이상근(2018), p. 69.

102) 평양공동선언(2018. 9. 19)에서 자연생태계 보호와 복원을 위한 환경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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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민간 차원의 협력은 조림사업이 대표적이다. 경기도, 강원도 등 지자

체와 평화의 숲, 겨레의 숲, 우리민족서로돕기 등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조림사

업, 양묘장 설치, 산림병충해 방지 등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금강산 지

역, 평양ㆍ사리원 지역, 개성 지역 등에 밤나무, 잣나무, 사과나무, 소나무, 백

합나무 등 조림사업 및 묘목을 지원하였으며 평양, 금강산, 개성, 함경북도 등 

4개 지역에 8개의 양묘장을 설치하였고 솔나방, 솔잎흑파리, 잣나무 넓적잎벌

레 방제사업, 종자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103) 

국제기구/국제회의/제3국은 우리 정부가 북한과 소통하는 주요 창구 중 하

나이다. 비록 대부분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현재는 중단된 상태

이나, 환경부는 2006년 UNEP의 ‘북한환경개선 16개 시범사업’과 관련한 신

탁기금에 40억 원을 조성하여 한-UNEP 간 ‘북한 환경 시범사업 협정서’를 체

결하고 UNEP와 북한 간 4개 협력사업을 지원하였으며,104) 유엔식량농업기구

(FAO)를 통해 조림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추진하였고,105)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TEMM), 동북아 환경협력 고위급회의(NEASPEC),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NOWPAP), 두만강 개발계획 환경행동전략(Tumen-Net), 동

아시아해양회의(PEMSEA) 등을 통해 북한과 교류하였다. 

한편 북한과 중국은 2012년 ‘환경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 협정을 

토대로 북한이 중국에 두만강, 압록강 등 공유하천의 수질오염 예방과 처리, 환

경감시 분야에서 협력을 요청하였으나 사실상 양자간에 진행되고 있는 환경협

력 활동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는 연변대학교를 중심으로 두만

강 유역과 백두산 환경 문제에 대한 학술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연변대학

교는 백두산 환경 변화와 자원이용 개발에 관한 논의채널로서 ‘장백산 컨퍼런

문] 9월 평양공동선언문」(2018. 9. 19), 온라인(검색일: 2018. 12. 12).

103) 추장민 외(2016), p. 175.

104) 추장민 외(2016), p. 176. 북핵 문제와 유엔제재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105) 추장민 외(2016), p. 172. MB 정부 시기 대기업을 중심으로 FAO를 통해 조림 CDM 사업을 모색하

였으나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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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운영 중이며, 김일성종합대학교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양국 전문

가 교류와 초청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106) 

[다자간 환경협력 현황]

3자가 함께하는 환경협력은 동북아 환경협력 고위급회의(NEASPEC), 황해 

광역생태계(YSLME), 동아시아 해양환경 관리협력기구(PEMSEA), 두만강 개

발계획/광역두만강 개발계획(TRADP/GTI) 등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가 추진하는 동북아 환경협

력 고위급회의(NEASPEC: 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는 남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북한 6

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지역의 포괄적 환경협력체이다. 초국경 오염 문제, 생

물다양성 보호 등 다양한 환경이슈에서 동북아 지역 차원의 공동 노력을 논의

하고 촉진하고 있는 협의체이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거의 참여하지 

않다가 2018년 10월에 개최된 제22차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협력에 대

한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주었다. 한편 NEASPEC 제11차 고위급회의(2005)에

서는 한반도 DMZ 생물다양성 보호와 관련한 보호 목표종 지정을 논의한 바 있

다. 2018년에는 NEASPEC에서 제안된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 

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이 출범하여 동북아 지역의 대기오

염 저감을 위한 진전된 성과가 도출되었다. 

황해 광역해양 생태계(YSLME)는 남한, 중국, 북한 그리고 유엔개발계획

(UNDP)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해양자원의 남획과 과도한 연안개발로 훼손된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북한은 당초 정식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나, 2007년 UNDP 

평양사무소가 철수하면서 옵저버 자격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YSLME는 

106) KEI(2018)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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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년간 황해 환경의 월경성 진단분석, 지역전략계획, 국가전략계획 등

을 수립하는 1기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북한은 YSLME가 주관하

는 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하고 2008년에는 북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해양환

경의 중금속과 영양분 분석에 관한 교육훈련 과정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2010

년에는 북한 기상수문국이 2기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107) 2기 사

업으로는 지속가능한 양식기술 개발, 해양보호구역 관련 정보 공유 및 평가, 해

양쓰레기 관리 가이드라인,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재해 대응계획 수립 등이 포

함되어 있다. 한편 국가전략의 이행을 검토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였으

나 북한의 참여주체는 지금까지 미정인 상태이다. 다만 2018년 개최된 회의, 

워크숍, 교육훈련 활동에 북한이 여러 차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08) 

동아시아 해양환경 관리협력기구(PEMSEA: Partnerships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 with vision of Healthy Oceans, Peoples and 

Economies)는 1994년에 수산자원 남획, 육상기인 해양오염, 해수면 상승, 서

식지 파괴 등의 해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UN 지역협력기구로 남한, 

중국, 일본, 필리핀, 북한 등의 국가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109) PEMSEA는 

해양환경 지속가능 발전전략(SDS-SEA) 수립, 동아시아 환경회의, 연안통합관

리 시범해역(ICM)사업, 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수질 측정기술 등 역량 배양, 환

경위험평가 및 관리대상 오염 우심해역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북한은 

2000년 남포를 ICM으로 지정하고 2003년 SDS-SEA를 채택하였으며 2015

년에는 원산을 ICM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고 ICM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종

합계획(2016~21)을 수립하였다.110)111) 이 계획에 기초하여 북한에서 거버넌

107) GUO(2018), p. 18.

108) GUO(2018), p. 18.

109)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15. 11. 20),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

wsId=156086006(검색일: 2019. 1. 4).

110) LEE(2018), p. 35.

111) PEASEA(2017), PEASEA Brochure 2017, pp. 2-3, http://pemsea.org/sites/default/files/

PEMSEA%20Brochure%202017.pdf(검색일: 2019.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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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강화, 능력 배양, ICM 프로그램 확대, 사회간접자본(SOC) 보고체계 수립, 

우선 프로젝트 이행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112) 

1991년 시작된 ‘두만강유역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 이하 TRADP)’은 UNDP의 지원하에 두만강 하류 지역의 체계적이

고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 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5개국이 참여하면서 

시작되었다. 2005년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ater Tumen Initiative, 이하 

GTI)’으로 전환되었으며, 현재는 북한의 탈퇴(2009년)로 4개국이 참여하고 있

다. 협력 분야 중 하나인 환경 분야는 TRADP 체제하에서 활발한 협력이 추진

되었다. 1995년에 협력 분야 중 유일하게 회원국간 MOU가 체결되었고, 중러 

접경지역 극동 표범 및 시베리아 호랑이 활동 및 서식지 조사, 두만강 유역 접경

지역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타당성 조사, 두만강 유역 수자원 관리 마스터플랜, 

무산광산 타당성 조사 등의 협력사업이 진행되었다. 2000~02년에는 회원국의 

환경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두만강 개발계획 환경행동전략

(Tumen-Net)을 추진하기도 하였다.113) 하지만 GTI 체제에 들어서면서 환경 

분야 협력활동이 대폭 축소되었는데, 이는 ‘GTI 특별사업기간(SAP) 2006- 

2015’에 환경 분야에 대한 목표나 행동계획이 반영되지 못하였고 회원국간 공

통된 목표를 공유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114)115) 이와 함께 

GTI 지역에 대한 환경 기초자료의 부재 또한 환경협력의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116) 현재 2009년 설치된 ‘GTI 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환경 분야 협력 촉

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GTI 특별사업기간(SAP) 2017-2020’에 전

략적 목표 중 하나로 ‘경제활동 수행 중 환경 지속성 촉진’을 포함하였으며 “환

112) LEE(2018), p. 35.

113) GTI(No date).

114) Koo, Lee, and Yoo(2012), p. 337.

115) GTI 환경위원회 담당자 인터뷰(2019. 1. 18, 베이징). GTI 환경위원회는 환경 분야 협력활동이 순

조롭게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로서 회원국의 협력수요가 상이하여 공통된 협력이슈가 없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116) Koo, Lee, and Yoo(2012), p.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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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책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협력활동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확인하고 이

행하기 위해 회원국간 향후 협력을 모색한다”는 환경 분야의 목표를 담았다. 또 

2016년 4월 개최된 제16차 GTI 자문위원회(CC: Consultative Commission) 

회의에서 지역의 환경보호 및 보전 현황을 검토하고, 주요 환경협력 이슈를 확

인하며, 지역 환경협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사업으로서 ‘GTI 동북아 환

경협력 전략(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y in Northeast Asia)’을 

추진하기로 하였다.117)  

나. 남ㆍ북ㆍ중 환경 분야 협력수요 

남한의 협력수요는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된다. 하나는 국가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지도 구상과 신북방정책의 성공을 실현하는 

측면에서의 협력수요이며, 다른 하나는 주변 지역으로부터의 부정적 환경영향

을 저감하는 차원에서의 협력수요이다. 

문재인 정부의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한이 하나의 시장협력을 지향하여 경

제 활로 개척 및 경제 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포괄적 경제발전계획이다. 이

는 3대 벨트의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북방경제와의 연계

를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동해권 에너지ㆍ자원벨트, 서해안 산업ㆍ물류ㆍ교통

벨트, DMZ 환경ㆍ관광 벨트 구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중 DMZ 환경ㆍ관

광벨트 구축은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를 구축함과 동시

에 DMZ를 생태ㆍ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118) 

신경제지도 구상이 한발 내딛는 데는 환경협력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2018. 4. 27) 이후 환경 분야에서 가장 먼저 협력을 추진하고 있

는데,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자연생태계 보호와 복원을 위한 환경협

117) GTI(No date).

118) 통일부 홈페이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https://www.unikorea.go.kr/unik

orea/policy/project/task/precisionmap/(검색일: 2019.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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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추진하기로 한 데 따라 지금까지 두 차례의 남북산림협력 분과 회담을 개

최하고 북한 산림복구 및 보전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2018년 

12월에는 북한의 산림복구 및 보전 현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평양의 

양묘장과 산림기자재 공장을 방문하기도 하였다.119) 

앞으로 남북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환경 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DMZ 접경지역에서의 환경협력이 모색되고 있는

데, 구체적인 협력사업으로서 생태평화공원 조성,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국내 학계에서 신경제지도 구상이 북한, 나아가 한반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논의되고 있

어,120) 앞으로 신경제지도 구상하에서 추진될 산업, 물류, 교통인프라 등 각 분

야별 사업을 환경 분야와 연계하여 친환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은 접경지역이나 일부 도시에 국한되

어 있는 환경협력 수요가 신경제지도의 ‘H’형 벨트를 따라 창출될 것으로 예측

된다. 중국의 ‘녹색 일대일로’를 통해 볼 때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환경 상

품 및 서비스 무역 촉진, 교통, 에너지, 건축 등에서의 친환경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협력이슈가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역간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협력수요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남북의 전통적 협력 이슈인 임진강 이용 문제, 백두산 화산분화 대응, 북한발 

미세먼지 발생 현황과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먼저 남북의 공유하천인 임진

강 이용 문제에 있어서, 남측의 유량 감소와 수질오염, 북측의 무단방류로 인한 

남측의 인명ㆍ재산 등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임진강 유역의 평화적ㆍ

친환경적 이용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남북은 2000년 임진강 공동 수해방지 

사업에 합의하고 2009년까지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

119) ｢정부, 北에 양묘장용 비닐 제공 검토...산림협력 일환｣(2018. 12. 25), https://www.yna.co.kr/

view/AKR20181225033500504(검색일: 2019. 1. 5).

120) 추장민(2018),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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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1) 다음으로 백두산 화산 분화 시 북한, 중국, 한국 등에 직ㆍ간접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122) 백두산 분화 가능성에 대한 공동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점차 증대되고 있는 백두산 화산 분화 가능성에 공동 대응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대기질 오염원 분석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북한의 미세먼지 발생 현황과 그 영향에 대한 조사 및 대응이 필요하다. 

배민아 외(2018)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수도권지역 미세먼지에 미치는 북한의 

영향이 연평균 14.7% 최대 20% 수준이라고 한다.123) 현재 한중일 3국간에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를 진행 중이며, ‘동북아 청

정대기 파트너십(NEACAP)’이 2018년 출범한바, 기존 협의체의 지역적 범위

를 북한으로 확대하여 동북아 지역의 대기질 오염원 분석이 진행된다면 보다 

실효성있는 지역 대기오염 저감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은 현재 직면해 있는 심각한 환경 문제 해결과 환경 인프라 구축이라는 

확실한 협력수요가 존재한다. 북한의 「환경보호법」을 통해 볼 때 북한은 최근 

국제환경정책의 변화와 국제사회와의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환경보

호법」(2005년 개정판) 제9조에서는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문제, 제16조

에서는 ‘생태계의 보호,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적 이용’ 문제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는 ‘환경보호 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

류 협력을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124) 이는 북한이 자체적인 노력으로

는 지역의 환경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국제사회와의 교류가 필요함을 인

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환경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수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중점 협력이슈는 북한이 국제기구ㆍ국제협의체ㆍ국가 등과 진행해

온 협력사업과 북한의 현재 환경 현황에서 도출할 수 있다. 

먼저 그간 북한이 PEMSEA, YSLME, GTI 등 국제기구, 국제협의체와 진행

121) 추장민 외(2016), p. 173.

122) 추장민 외(2014a), p. 169; 국립기상연구소(2012), pp. 11~12.

123) 배민아 외(2018), p. 303.

124) 김정순(2010), pp. 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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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온 환경협력을 통해 볼 때, 북한에서는 해양, 생물다양성, 조림 등 분야에서 

높은 협력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2014년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박

호용 부상이 당시 중국 환경보호부 리간제 부부장과의 면담에서 압록강, 두만

강 등 양국 공유하천 오염예방을 비롯한 환경 분야 협력을 제안한바, 북중 접경

하천의 수질오염 관리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보인다.125)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통적인 환경 문제를 고려하였을 때는 환경질(대기, 수

질) 개선, 자연재해 등 환경위험 저감, 환경 인프라 개선 및 친환경 발전 등에서

의 협력수요가 예상된다. 북한은 자체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중국발 오염물

질의 유입으로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대

기질 개선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자연재해 대응능력이 취약하여 매년 반

복적인 피해를 입고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환경위험을 저감하고 대응능력을 제

고하기 위한 협력도 필요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재생에네르기법」 제정과 

함께 태양광에너지 활용을 장려하는 등 친환경 발전이슈가 대두되고 있고, 상/

하수도 인프라가 취약하여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 인프라 

구축 및 개선 부분에서 협력수요가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환경보호법｣
에 국제적 동향을 반영하고 국제협력을 장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리협정에 따

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목표, 생물다양성 보존 등 국제 

환경협력 이슈에서의 협력수요도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협력수요는 중국이 주창하고 있는 ‘녹색 일대일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은 2015년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공동 건설의 장기 전망 및 행동’에서 이미 생태환경과 생물 다양성,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여 녹색 실크로드를 구축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2017년 5월에는 「녹색 일대일로 건설 추

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推进绿色“一带一路”建设的指导意见)」과 「일대일로 

125) 「북한과 중국의 환경 협력」 (2014. 7. 27),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en

vironment/environmentnow-07242014092339.html(검색일: 2019.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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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보호협력 규획(“一带一路”生态环境保护合作规划)」을 발표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의 녹색화를 실천하도록 하였으며, 환경 분야 중

점 사업을 제시하였다. 

표 3-19. 일대일로 생태환경 보호협력 규획 중점 프로젝트

구분 사업

정책소통

∙ 일대일로 생태환경 보호협력 국제 고위급 포럼

∙ 일대일로 녹색발전 국제연맹*

∙ 일대일로 연선국가 환경 정책ㆍ표준 소통 및 연계성 증진

∙ 일대일로 연선국가 원자력, 방사능 안전관리 교류

∙ 중국-아세안 생태우호도시 파트너십

∙ 일대일로 환경협정 이행 교류 협력

시설연통 

∙ 일대일로 녹색연계성 증진 연구

∙ 일대일로 주변국 산업단지 수질오염 처리 시범사업

∙ 일대일로 중점지역 전략 프로젝트 대상 환경영향평가 

∙ 일대일로 생물다양성 보호 회랑 건설 시범사업

무역창통

∙ 일대일로 위험폐기물 관리 및 수출입 관리감독 협력

∙ 일대일로 주변국 환경마크 상호인정 제도 구축

∙ 일대일로 녹색 공급망 관리 시범사업 

자금융통
∙ 일대일로 녹색자금 조달 사업 연구

∙ 녹색 일대일로 펀드 사업 연구

민심상통

∙ 녹색 실크로드 사절단 계획

∙ 란창강-메콩강 환경협력 플랫폼 구축

∙ 중국-캄보디아 환경보호 협력기지 건설

∙ 일대일로 환경보호 사회단체간 교류 협력

역량 

육성

∙ 일대일로 생태환경보호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 일대일로 생태환경 모니터링 예경보 시스템 구축

∙ 지방정부 대상 일대일로 생태환경 협력사업

∙ 일대일로 환경보호 산업기술 협력 플랫폼 

∙ 일대일로 환경보호 기술 교류 및 이전 센터(선전) 

∙ 중국-아세안 환경보호 기술산업 협력 시범기지

주: *)일대일로 녹색발전 국제연맹은 Green B&R International Coalition이라는 이름으로 2017년 5월에 창설됨.
자료: 环境保护部(2017), pp. 10~11.

현재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해당 지역

의 환경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것이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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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남ㆍ북ㆍ중 환경 분야 협력수요 및 중점이슈

한국 북한 중국

협력

수요

∙ 신경제지도 구상과 

신북방정책의 성공–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의 연계 

∙ 주변 지역의 환경영향 저감을 

통한 한반도 환경 개선

∙ 남북 접경지역 환경이슈 대응 

∙ 환경 문제 해결 및 환경 

인프라 구축 

∙ 국제 환경이슈 대응

∙ 일대일로 동북아 

경제회랑 구축 및 

일대일로의 녹색화 

∙ 북중 접경지역 환경이슈 

대응 

중점

이슈

∙ 생태평화공원 조성,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 대기질 개선, 백두산 화산 분화 

연구, 공유하천 관리 등 

∙ 해양보호, 생물다양성 

보존, 조림 

∙ 대기질 개선, 수질 개선,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 

친환경에너지 이용 등 

∙ 북중 접경지역 

생물다양성 보존 및 

공유하천 수질관리 

∙ 동북아 경제회랑 

환경인프라 구축 등 

자료: 상기 분석내용을 토대로 저자가 협력수요 및 중점이슈를 도출 및 작성함.

는 만큼, 앞으로 중국정부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추진함에 있어 개발사업의 

녹색화 및 환경보호 산업의 추진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비핵

화선언으로 북한, 한국, 일본, 몽골을 아우르는 동북아 경제회랑을 조성하여 북

한 단둥-평양-서울-부산 간 철도와 도로, 통신망 구축이 검토되고 있는바,126) 

이 경제회랑을 건설하는 데에 있어서도 사업의 녹색화와 지역 환경보호 노력이 

동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북중 접경지역에서 생물다양성 

보존이나 환경인프라 구축과 같은 생태환경보호사업 추진으로 가시화될 가능

성이 높다.   

다. 남ㆍ북ㆍ중 환경 분야 협력방안 

1) 남ㆍ북ㆍ중 3각 환경협력의 기본 방향 

남ㆍ북ㆍ중 3각 환경협력은 첫째, 단계적 협력을 통해 남북 및 남ㆍ북ㆍ중 3

각협력에 대한 신뢰 구축, 둘째, 성공사례 창출을 통한 협력의 이익 공유, 셋째, 

126) 「中, 일대일로 차원 북중 철도ㆍ도로 연결 추진한다」(2018. 9. 15), https://www.yna.co.kr/view

/AKR20180915026700089?section=search(검색일: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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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ㆍ북ㆍ중 채널과 국제채널의 병행 활용을 통한 협력의 지속성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단계적 협력을 통해 남북 및 남ㆍ북ㆍ중 3각협력에 대한 신뢰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신경제지도 구상,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그리고 북한 비핵화의 궁극적 목표는 신성장동력 확보 및 경제발전이다. 이러

한 3자의 발전전략 실현에 지역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협력과 

협력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상호간의 신뢰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환경은 연

성이슈로서 금융, 에너지, 교통 등 분야에 비해 협력 추진에 대한 수용성이 높

다. 따라서 환경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협력을 추진하여 3각협력에 대한 상호간

의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협력의 분야와 내용을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동

시에 환경협력에 있어서도 양자간 협력지역(접경지역)에서 시작하여 점-선-면

으로 남ㆍ북ㆍ중 환경협력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둘째, 협력의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높은 협력 수

용성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환경협력 지속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북한의 체제 

특수성과 그로 인한 갈등 지속에 가장 큰 원인이 있겠으나, 협력의 가시적인 성

과 부족도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3자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협력 추진전략과 사업을 도출하고, 이

를 통해 협력의 성공 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수용성은 기존에 국제

기구나 국제협의체가 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 또는 추진하였다가 중

단된 사업에서 모색할 수 있다. 

셋째, 남ㆍ북ㆍ중 협력채널과 국제사회 채널을 병행 활용하여 협력의 지속

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북한 체제의 특수성과 불안정성을 고려하였을 때 남

북, 북중 양자간 또는 남ㆍ북ㆍ중 3자간의 교류채널 구축도 중요하지만, 국제

기구/국제회의/국제NGO 채널 활용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 또한 중요하다. 양

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 추진이 어려울 때, 북한과 교류하고 있는 국제기구/국제

회의/국제NGO를 통해 대화를 지속하여 협력기회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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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적극 참여 또는 주도하고 있는 NEASPEC, NEACAP, TEMM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NOWPAP, YSLME, GTI 등에 북한의 참여를 유

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해당 협의체의 성과 창출 및 동북아 지역 환경 개

선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2) 남ㆍ북ㆍ중 3각 환경협력 주요 과제 

[북한 환경 실태 조사 사업] 

가장 우선적으로 북한의 정확한 환경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와 기초자료 작

성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현재 UNEP가 2012년에 발간한 『북한 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한 전망』 보고서가 북한 환경현황을 보여주는 최신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북한 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해 환경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추

측하고 있다.127) 이에 남ㆍ북ㆍ중 환경전문가를 중심으로 3자가 공동으로 접

경지역을 비롯한 북한 전역의 환경 실태 조사를 하여, 북한의 정확한 환경협력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북한 환경조사는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풀리지 

않은 초기 단계에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서 북한의 협력수요를 파악함과 동시에 

남북 및 남ㆍ북ㆍ중 3각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사업이 될 수 있다. 

 

[환경 인프라 구축 사업] 

환경 인프라 구축 사업은 북한으로부터 가장 실질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다. 현재 북한의 상하수도 시설은 매우 낙후된 상태이며 평양을 제외한 대

부분의 지역은 그 심각성이 더한 상황으로, 주민건강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환경 인프라 구축 및 개선이 시급하다. 다만 대북제재 상황에서는 사업 추진이 

127) 「북 20년간 자연재해 피해규모 세계 10위권」(2018. 12. 7), https://www.rfa.org/korean/in_

focus/food_international_org/ne-jk-12072018155045.html(검색일: 2019. 1. 2). 

German Watch는 ｢2019 국제 기후위험 지수 보고서(Global Climate Risk Index 2019)｣를 통

해 북한을 자연 재해 대응 취약국가로 분류하였으나, 북한의 피해상황과 관련한 신뢰할 만한 자료를 

취합하기 어려워 5년째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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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 초기단계에는 남한과 중

국이 각각 북중 및 남북 접경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시작하여 점차 취약지역, 그

리고 북한 전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토환경 복원 및 보전 사업]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과 토양, 생태계 파괴와 생물다양성 감소, 자연재해 증

가 및 반복되는 피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북한의 국토환경 복원 및 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두만강, 압록강, 대동강 등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 

관리, 남북 및 북중 접경지역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산림 복원 및 조림사업, 백

두산 화산 분화 대응, 자연재해 취약지역의 재해대응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백두산 화산 분화 대응에서는 2011년 남북 전

문가간에 합의하였으나 진행되지 못했던 백두산 화산 분출 공동연구, 학술토론

회, 백두산 화산 현지답사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128) 이러한 사

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 생물유전자원 공동 조사, 산림자

원 및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환경재난 조기 예ㆍ경보 및 응급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129)

[대기오염원 공동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

3자가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이 필요

하다. 현재 한중 양자간, 한중일 및 동북아 다자간에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

한 움직임이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이 참여하는 대

기오염 공동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을 전개할 경우, 국내 대기오염원을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의 대기오염 대응능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양자 및 다자간 협력채널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발생원

인 분석, 대기질 모델 개선, 대기오염물질 이동 등에 대한 공동연구 및 협력사

128) 추장민 외(2016), p. 173.

129) 추장민 외(2013),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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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대상지역을 북한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실현 방법으로는 한

중 양자간에 진행되고 있는 청천프로젝트에 북한을 참여시키거나, 동북아 장거

리 이동 대기오염 사업(LTP) 또는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에 북

한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대기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북

한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으로 확대한다면 동북아 지역 대기오염에 대한 일방의 

책임보다는 지역 차원의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

도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환경이슈 대응: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

북한이 최근 「환경보호법」을 개정하고 「재생에네르기법」을 제정하는가 하

면,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녹색건축물을 건설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지

속가능발전과 같은 국제적 환경이슈에도 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신 기후체제와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같은 국제환경이슈 대응 

분야로 남ㆍ북ㆍ중 3자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UN 지속가능발전

종합목표(SDGs)가 지역 차원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남ㆍ북ㆍ중의 3자

협력은 남한과 중국의 UN SDGs 이행 성과를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은 높은 탄소시장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

로130) 신 기후체제하의 새로운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과 연계하여 남ㆍ북ㆍ

중간 탄소배출 거래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협력기반 구축]

협력 추진을 위해서는 조직 및 재정적 기반이 중요하다. 초기 단계에는 국제

기구 또는 중국이 주재하는 국제회의 참석을 통해 남ㆍ북ㆍ중 환경당국 담당자 

및 전문가간 교류를 추진하고, 협력관계의 심화발전에 따라 별도의 3각 환경협

력 플랫폼 구축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130) 박지민(2015),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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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기반 구축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PEMSEA, YSLME, NEASPEC 등 북한

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 주도의 환경회의를 교류 기회로 활용하여 협력 의

사를 파악하고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협력 의지가 

확인되면 남한과 중국이 참여하는 기존의 환경협의체에 북한을 참여시키고, 나

아가 궁극적으로는 별도의 3자간 환경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

시켜야 할 것이다. 

기존의 환경협의체 중에서는 중국이 녹색일대일로 추진 차원에서 창설한 

‘일대일로 녹색발전연맹(Green B&R International Coalition)’을 환경 분

야 고위급 교류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인 TEMM 또는 한중환경협력공동위원회 또한 활용 

가능하다. 2018년 6월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식 출범한 한중환경협력센터

를 상시적인 남ㆍ북ㆍ중간 환경 분야 교류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

할 만하다. 이와는 별개로 정부간 협력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3자의 환경 

분야 연구기관 전문가간에 환경 현황과 정책을 교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할 플

랫폼의 구축도 필요하다. 

유엔의 대북제재가 해제되어 북한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안

정적인 재정기반이 필수적이다. 북한의 산림 복원, 기후변화 대응, 환경 인프라 

구축 등 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 기금이 필요한데, 녹색기후기금(GCF), 광역두

만강개발계획(GTI) 등 녹색기구(협의체)의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아시아인프

라투자은행(AIIB),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하는 방안, 중국에서 연구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녹색 일대일로 펀드’를 활용하는 방안, 남북협력기

금을 활용하여 남ㆍ북ㆍ중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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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 

남ㆍ북ㆍ중 3각협력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신북방정

책, 그리고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연계 추진 차원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

다. 남한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 보장이라는 추가적인 목표가 있긴 하지만, 남한

과 중국 모두 자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북한과의 협력 및 북한의 참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 북한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교통, 물류,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방안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신경제지도의 성공적 추진이 남한에게 새로

운 경제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이지만, 동시에 한편에서는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협력논의가 자칫 한반도의 지속가능 발전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남한과 중국은 모두 급속

한 경제성장을 거두었으나, 환경의 수용성을 초과하는 경제성장 방식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문제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성장 경험을 거울삼아, 

북한을 대상으로 한 개발 사업 추진 시에는 북한 국토환경의 지속가능성이 중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이 ‘녹색 일대일로’를 주창하고 있는 것과 

같이 남한의 신경제지도 역시 ‘녹색화’를 강조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북한 주민의 환경 여

건을 개선하고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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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ㆍ과학기술

남한 사회에서 북한 교육에 대한 관심은 정치나 경제 등의 분야에 비해 상대

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그러나 교육이야말로 북한체제의 무리한 변화를 추구하

지 않으면서도 북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북한 사회를 국제사회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다.131)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북한은 서구 선진국의 교육기관 및 NGO들과 결합하여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

을 시작했으며, 2000년대 이후부터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과학기

술 연구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최근 한반도의 정세가 빠르게 호

전되면서 국내에서도 북한의 대학 및 교육기관과의 지식교류협력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20여 년간 북한

이 해외 교육기관과 수행했던 시장경제 및 과학기술에 관한 지식교류협력의 현

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남ㆍ북ㆍ중의 바람직한 지식교류협력 방향

을 모색해 본다. 

가. 북한 대외 지식교류의 배경

1) 해외기관과의 교육 협력

1990년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에 문호

를 개방할 필요에 봉착했다. 당시에는 미소냉전 구조가 와해되면서 이념을 초

월한 경제교류가 세계적 추세를 이루고 있었다. 남한 역시 노태우 정권의 북방

정책으로 사회주의권과의 교류를 트기 시작했다. 북한의 대외경제 관계에서 

70%를 차지하던 사회주의권의 해체와 지구적인 탈냉전 추세 속에서 북한 역시 

서구세계에 문을 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북한은 국제금융기구

131) 곽재석, 박혜영, 이대현(2005), p. 5. 



140 •남ㆍ북ㆍ중 경제협력 방안 연구

(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교류를 시작했다. 당시 국제기구 

중 유일하게 평양에 사무실을 갖고 있던 유엔개발계획(UNDP)은 북한이 주축 

동맹국과 교역 상대국 상실로 경제적 위기를 맞았을 때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북

한이 1991년 12월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열고, 나진, 선봉, 청진을 자

유무역항으로 지정했던 것 역시 당시 UNDP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었던 두만

강개발계획(TRADP)에 호응하는 것이었다.132)

북한의 교육 개방은 이러한 국내외 추세와 맞물려 있었다. 사실 북한 교육 개

방의 역사는 1970년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조명철 등은 북한 교육 개방의 

역사를 크게 네 단계로 나눴다. 첫째는 1972년에서 1985년 사이로, 일본과 독

일, 스위스,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과 무역관계를 확대하면서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무역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단계이다. 

이 시기 북한은 인민경제 대학과 국제관계 대학 등 일부 교육기관에 전문 무역

반을 설치하고 대외경제 관계 부문의 관료들에게 통상 지식 등을 교육했다. 둘

째 단계는 1985년에서 1988년 사이로,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133) 이후 

무역의 다각화, 다양화, 다변화 방침이 천명되던 시기였다. 셋째는 1989년에

서 1996년 사이로, 기존 시장경제 관련 교육시스템이 일부 확대되고 인민경제 

대학 및 국제관계 대학 중심의 국제통상 교육이 김일성종합대학 내 일부 학과

로 재편되었다.134) 

북한 교육의 대외 개방이 본격화된 것은 넷째 단계인 1997년에서 2000년대

였다. 여기에는 전술한 것처럼 사회주의권이 무너진 후 서방사회와의 교류 필

요성에 직핍한 상황에 더하여, 1995년 자연재해가 가져온 식량난이 중대한 계

기가 되었다. 이례적으로 북한은 UN 대표부를 통해 국제사회에 구호를 요청했

고, 유엔개발개획, 세계식량기구,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 등 유엔 산하 기관을 

132) Jonsson(2017), p. 14. 

133) 김정일 위원장의 최초 중국 방문은 1983년 6월 2일이다. 덩샤오핑을 비롯한 중국 고위 관료들의 환

대를 받으면서 11일간 머물렀다. 

134) 조명철, 홍익표, 김지연(2008), pp.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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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두로 서구의 여러 교육기관 및 NGO들이 재해구호, 개발협력을 위한 프로젝

트를 기획하여 북한에 진입하기 시작했다.135)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북한은 외국과의 협조를 통해 시장교육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취하기 시작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997년 9월 북한에 파견한 경

제조사단은 당시 북한 관료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 지식이나 자료 작성 능

력은 현저하게 떨어졌지만, 시장교육에 대한 관심만큼은 상당히 높았다고 기술

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관료들은 IMF 본부의 워크숍은 물론 서구의 

여러 기구들이 개최하는 장기 연수프로그램에도 관심을 보였으며, 재정부의 조

직, 금융 및 경제통계 집계, 중앙정부와 지방행정기구 간의 회계 연결, 재정부 

업무의 전산화 등 기술 분야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또한 1999년 세계은행이 북

한에 자문단을 파견했을 때는 당시 북한관료를 위한 교육 장소로 논의되던 상

하이 대신 평양에서 7주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여 자문단을 놀라

게 했다. 아울러 북한 고위 관료들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등으로 해외 연

수답사를 보내는 프로그램을 세계은행 측에 제안하기도 했다.136) 1998년에서 

2001년 사이 북한이 중국, 호주, 헝가리 등에 파견한 경제관료들은 400여 명이 

넘으며, 2001년에는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에 대한 해외연수 및 시찰의 규모와 

빈도가 급증했다. 또한 1998년 9월에는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나진기업학교

를 설립하여 경제무역 분야의 관료들을 대상으로 관광, 기업경영, 통계, 지역관

리, 복지, 관계법령, 과세, 금융, 부동산 등의 시장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137) 

이처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북한은 정보화와 세계화의 추세에 

걸맞는 인적자원의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적극

적으로 추동했다. 여기에 국제기구와 유럽연합을 위시한 여러 선진국의 고등교

육기관들이 부응하면서 북한과 해외기관들의 지식협력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것이다. 

135) 조명철, 홍익표, 김지연(2008), pp. 41~42; Jonsson, op. cit., pp. 14-18.

136) 장형수, 이창재, 박영곤(1998), pp. 74~77.

137) 김병연 외(2009); 조명철, 홍익표, 김지연, 앞의 책,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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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00년대 김정일 위원장이 두 차례에 걸쳐 방중한 이후 북한의 시장경

제 교육은 전면적인 활성화를 맞았다. 2000년 5월 29~31일, 남북정상회담을 

한달 앞두고 진행된 중국 방문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유명 컴퓨터 회사 레

노보(Lenovo, 联想) 공장을 방문했다. 2001년 1월 방중 때는 상하이 푸둥 지

구와 바오샨제철(Baoshan Iron & Steel Co., Ltd), 미국계 외자기업인 GM 

공장과 일본계 외자기업인 NEC 전자공장 그리고 증권거래소 등 첨단기술 분

야의 산업 현장을 시찰했다.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은 북한의 해외기관을 통한 

시장경제 교육에 기폭제 역할을 했다. 2001년 북한에서 경제연수를 위해 해외

로 나간 관료와 학자는 총 480명으로 2000년에 비해 2.8배 증가했으며, 2001

년 9월까지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경제시찰단, 무역대표단은 17개국에 대해 

20회에 달했다.138)

2000년대 북한과 해외 연수가 크게 활성화되었던 또 하나의 계기는 유럽연

합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이었다. 1990년대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던 북한에 

유럽연합이 보낸 긴급 구호성 지원은 북한과 유럽연합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북한은 2000년 2월 이탈리아와의 수교를 필두로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독일 등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했다. 2001년 유럽연

합과 공식 수교한 이래 현재까지 북한은 26개의 유럽연합 국가들과 국교를 맺

은 상태다.139) 이처럼 북한과 유럽연합 사이에 외교 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다

양한 협력기관들이 평양사무소를 개설했고 그것이 북한 시장경제 교육사업의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활발했던 대외 교육협력 기류는 2002년 2차 북핵위기와 2006년 1

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시작되면서 하강하기 시작한다. 2010

138) 박명규 외(2009), pp. 20~21; “A History of Visits by North Korean Leaders to China”(2018. 

5. 28).

139) 주영(駐英) 북한대사관이 유럽연합과 외교 업무를 담당한다. EU Official Website(2018), “EU-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relations,” https://eeas.europa.eu

/headquarters/headquarters-homepage_en/8899/EU-Democratic%20People’s%20

Republic%20of%20Korea%20(DPRK)%20relations(검색일: 2019.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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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북핵위기가 본격화되자 유럽연합의 대북지원 규모도 크게 줄었다. 급기야 

2007년 북한 주재 UN 산하 기구 주재관들의 상주조정관의 역할을 하던 

UNDP가 북한 내 모든 사업을 중단하면서 국제기구의 대북사업은 현저하게 

축소되었으며 교육 분야의 교류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140)

2)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화

1990년대 북한 교육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과학기술 교육의 강조이다. 

1990년대 경제위기를 겪은 후 북한은 자력갱생에 기반한 ‘강성대국’을 국가의 

방향으로 삼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의 중요

성을 크게 강조하기 시작했다. 1999년, 2000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과학기술 

발전은 강성대국 건설의 중요한 근간으로 제시되었으며, 2000년대 후반에 이

르러 첨단과학기술 발전에 기초한 현대화 실현은 북한의 중요한 국가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20년간 북한의 고등교육은 중요한 변화를 

보여왔다. 무엇보다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 첨단과학기술 관련 학

과가 대폭 증설되었다. 1999년 김일성종합대학에 컴퓨터과학대학이, 김책공대

에 정보과학기술대학과 기계과학기술대학이 설립되었으며, 2002년까지 23개 

대학과 6대 전문학교에 정보공학과가 설립되었다.141) 김정은 시대에 들어 과

학기술 교육에 대한 투자는 더 가속화되었다. 집권 초기인 2013년 제9차 전국

과학자 기술자 대회에서 ‘지식경제’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과학기술분야 

핵심 지표로 선언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었고,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에너지, 경공업 등의 연구개발도 늘었다.142)

주목할 것은 과학기술 연구와 교육의 국제화에 대한 노력이 크게 증대되었

다는 점이다.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해외의 최신 이론과 제도를 받아들이고 

각종 교류를 통해 학문의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이 증가했다. 아울러 외국대학

140) 김병연 외, 앞의 글, p. 63.

141) 조정아, 이춘근(2008), pp. 217~218.

142) 「남북 과학협력, 재난방지ㆍ학술연구부터 시작해야」(2019. 2. 17), http://the300.mt.co.kr/ne

wsView.html?no=2019021520097668363(검색일: 201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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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NGO와의 공동연구도 활성화되었다. 김책공대는 미국의 시라큐스 대

학(Syracuse University)과 디지털 도서관 영역에서 협력을 추진했고 그 일환

으로 김책공대와 김일성대학에 전산화된 현대식 실험실과 전자도서관이 건설

되었다. 또한 북한 국가과학원(SAOS: State Academy of Science)과의 협력 

아래 북미 과학자컨소시엄(US-DPRK Scientific Engagement Consortium)

이 형성되기도 했다.143) 해외 유학 또한 범위가 확대되었다. 과거에 북한 유학

이 중국과 구 동구권 지역에 주로 집중되었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미국이나 

EU국가로도 파견되었다.144) 

2010년 이후 핵 위기와 그에 따른 경제제재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었지만, 

적어도 과학기술 분야에서 북한은 제한적이나마 국제화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 

단적인 예가 김책공대의 글로벌 웹사이트가 최근 오픈된 것이다. 잘 알려져 있

듯, 북한에서는 외국과 접속 가능한 인터넷은 매우 제한적이며 내부 접속만을 

허용하는 인트라넷을 사용한다. 소수의 제한된 엘리트나 고위 관료들만이 글로

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김책공대에 글로벌 웹사이트가 개설

된 것은 아직 구성이나 내용, 개방도와 소통의 정도가 매우 낮긴 하지만, 그 자

체로 의미 있는 변화이다. 이는 2018년 개교 70주년을 기념하여 개설되었으며, 

북한 대학으로서는 2014년에 오픈한 김일성종합대학에 이어 두 번째이다.145) 

북한은 2010년 조선중앙통신이 전자판을 개설한 이래 글로벌 인터넷에 접

속 가능한 웹사이트를 점차로 확장하는 추세다. 아직은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층이 매우 제한되어 있지만, 적어도 북한 과학자들의 인터넷 접속률은 증대되

고 있다. 이는 김책공대와 김일성대학에 설립된 디지털 도서관, 국가과학원 중

앙과학기술 통보사가 관리하는 고속 학술네트워크,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지속

적인 발전에 힘입은 것이다. 특히 북한 과학기술교육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143) Thorson and Seo(2014), pp. 143-152.

144) 조정아, 이춘근, 앞의 글, p. 216.

145) “Kim Il Sung University Opens Website”(2014. 12. 13), https://www.northkoreatech.org

/2014/12/13/kim-il-sung-university-opens-website/(검색일: 201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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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원은 2013년 세계건강기구(WHO)의 HINARI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

인 저널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평양과기대 역시 국가과학원의 인

터넷 접속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웹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46)

이 외에도 북한에서 과학기술교육 분야의 국제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들은 더 있다. 2018년 평양에서 세계 과학자들과 발명

가들이 참석하는 평양 춘계국제무역박람회가 개설된 것도 그중 하나다. 여기에

는 중국, 독일, 이탈리아, 이란을 포함한 외국의 과학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과

학기술 분야의 학자들에게 국제저널 논문 투고를 장려함으로써 국제사회와의 

접속률을 높이려는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래 과학기술 분야의 학술논문 생산이 매년 세배

로 늘었으며, 2012년에서 2016년까지 396개의 국제과학 관련 논문을 출판했

다고 한다. 이는 북한의 과학 관련 논문이 한 해 평균 20건을 넘지 않는다고 발

표한 한국연구재단의 발표와는 상당히 격차가 있어, 아직 신빙성 있는 정보로 

보기는 어렵다.147) 그러나 북한이 시라큐스 대학 등 서구 학술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에 과학기술 전문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으로 보건대 북한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사회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

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나. 북한과 해외기관의 지식교류협력(Knowledge 

Partnership)

1) 경제 실무 분야의 지식교류

우선 북한과의 교육협력에 대한 용어 및 개념 규정에 대해 정리하고 넘어갈 필

146) Thorson and Seo, op. cit., pp. 154-157.

147) “North Korea’s High-Tech Pursuits”(2018. 6. 4), https://thediplomat.com/2018/06/nor

th-koreas-high-tech-pursuits/(검색일: 2019.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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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1990년대 후반 이래 유엔 산하 국제기구가 북한에 관여하기 시작하

면서 교육 분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개입이 추진되었다. 즉 교육 분야 해외기

관의 개입은 학업 물품 지원, 교사와 교육 공무원의 재교육 등을 중심으로 하는 초중

등 교육 분야부터148) 대학교수 및 고위급 관료의 시장경제 교육까지 광범위한 스펙

트럼을 갖는다. 전자는 교류보다는 ‘지원’에 더 가깝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학계에

서는 ‘지원’이나 ‘교육협력’보다는 ‘지식교류협력(knowledge partnership)’이라

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후자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지식교류협력이라는 용어는 세계은행이 저개발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

과 경제제도 전환을 위한 인적자원 구축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음 

사용되었다.149) 2010년 아시아개발은행이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지식교류협

력의 개념과 조건에 대해 “지식교류란 목적이나 목표를 공유하는 개인간 조직

간의 네트워크로서, 지식, 경험, 자원, 관계 면에서 공헌하고 쌍방향적으로 참

여하는 성원들로 구성된다. 지식교류는 전략적, 구조적, 문화적으로 서로 원하

는 것이 맞아떨어지고, 참여자들이 협력의 과정을 받아들여 한 몸처럼 움직이

며 공동의 의사결정 및 실천에 참여할 때 성공할 수 있다”150) 라고 설명하고 있

다. 말하자면 ‘지식교류협력’은 서구 선진국들의 발전된 경영, 금융, 외교 실무

에 대한 지식을 저개발 국가에 일방적으로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목적

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천 과정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쌍방향적 활동이다. 당

연히 ‘파트너십’이라는 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등한 교환이 성립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북한이 진행해온 지식교류협력 사업에서 해외기관들과 어떤 

대등한 교환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모호한 차원이나

마 북한의 경제발전과 제도 개선에 도움을 줌으로써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들

이고 궁극적으로 안보와 평화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쌍방향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지식교류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기관이 

148) 윤종혁 외(2007), p. 105. 

149) Park and Jung(2007), p. 76. 

150) Serrat(2010), p. 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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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북한 측과 조율하면서 서로 만나는 지점을 설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과 해외기관의 ‘지식교류협력’ 사업은 200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베

이징 방문과 2001년 상하이 방문 이후 급속히 증가하였다. 박진과 정승호는 

1997년에서 2006년까지 북한과의 지식 교류협력 프로그램 수가 91개에 이른

다고 집계했다.151) 이들은 이 10년간의 프로그램을 ① 서적과 정보 교환 ② 산

업단지 시찰 ③ 단기 연수 ④ 장기 연수 ⑤ 국제학술회의 개최 ⑥ 공동연구 ⑦ 

연구기관 개설이라는 일곱 개의 범주로 분류한 다음, 특히 연수 프로그램에 대

해서는 단기 연수가 저비용 고효용이라는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평가했

다.152) 그러나 북한과 오랫동안 장기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해온 캐나다 브리티

시 컬럼비아대학(UBC)의 박경애 교수는 북한에서 국제법, 경제, 비즈니스 지

식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증가하면서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지식교류 프로그램

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153) 

2000년대 중반 북핵위기가 확산되면서 소수를 제외한 지식교류협력 프로그

램 대부분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었다. 그러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전환기에 

들어선 지금, 이제 과거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지식교류 프

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목할 것은 지닌 시기의 경험 중 비교적 성

공적으로 간주되는 프로그램 대부분이 유럽이나 북미의 기관들이 수행한 것이

며, 남한이나 중국이 참여하여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

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전망하면서 이제까지 북한이 해외기관과 추진해온 지

식교류협력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면밀히 분석하

고, 이를 기반으로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의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

하다. 

여기서는 과거 진행된 프로그램 중 가장 성공적이라고 간주되는 사례인 스

151) Park and Jung, op. cit., p. 79. 

152) Ibid., pp. 82-83. 

153) Park and Bennett(2014),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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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 민간 비영리단체인 국제 협상 응용연구 센터(CASIN)의 전문가 연수프로

그램, 평양비지니스스쿨(PBS), 캐나다의 지식 교류협력프로그램(KPP), 싱가

포르의 조선교류(Choson Exchange), 김책공대-시라큐스 협력프로그램, 북

미과학자컨소시엄(US-DPRK Science Engagement Consortium), 백두산 

프로젝트(Mt. Paekdu Project)에 대해 살펴보겠다.

□ CASIN 외교관과 관료 교육을 위한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 1997~2006

스위스의 교육기관 CASIN(Center for Applied Studies in International 

Negotiation)이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북한의 외교관과 고위관료를 대

상으로 운영한 전문교육 프로그램(Professional Programme for Diplomatics 

and Senior Official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시행된 모범적인 지식교류 프로그램의 사례라 할 수 있다. 

CASIN은 1979년 제네바에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개도국이나 체제전환국의 공

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CASIN의 북한 지식교류 프로그램에는 10년간 북한의 관료 및 공무원 125

명이 참여했다.154) 매년 연수기간은 6주로서, 외무성, 식량, 외교, 경공업 분야

의 관료들이 참여했다. 시작 단계에서는 회계, 마케팅, 경제발전, 인권 문제 등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 원리를 다루는 단기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해

인 2006년에는 외교, 유엔, 국제법, 국제무역, 금융시스템, 다자ㆍ양자간 협상

까지 포함했다. 2006년 제네바에서 열린 연수 프로그램에는 12명이 참석했고, 

또다른 16명의 참가자가 연방제도와 유럽연합의 메커니즘, 평화중재에 관한 

학습 투어에 참가하여 문화적 다양성, 중재와 협상 기술, 유엔 시스템, 국제협

력 등에 대해 공부했다.155) 

154) 김병연 외, 앞의 글, p. 37.

155) SDC, East Asia Division(2011), “Catching up on Capacity in DPR Korea Partnership Results,” 

https://www.eda.admin.ch/dam/deza/en/documents/publikationen/briefing-papers/

asia-brief-1-2011_EN.pdf(검색일: 2019. 2. 7); Park and Jung, op. cit.,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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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비즈니스 스쿨(PBS: Pyongyang Business School): 2004~10

CASIN의 관료 연수는 스위스개발협력청(SDC: Swiss Development 

Cooperation in Asia)과의 연계 속에서 추진된 것이었다. SDC는 1995년 북

한이 처음 국제사회에 인도주의 구호를 요청하던 시기부터 대북 지원사업을 시

작했고, 1997년에는 평양에 사무실을 열었다. 2005년 북한이 인도주의 지원

보다 개발지원을 선호하자, SDC는 북한 지방 관료들의 역량을 키우는 인적 자

원개발(capacity development program)에 착수했다. 인도주의 지원과 달

리 인적자원개발 협력은 북한 당국과의 상호 신뢰와 긴밀한 파트너십 속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 평양비즈니스스쿨(PBS)은 SDC가 추진한 인적자원개발 사업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였다.

CASIN의 연수가 중앙 및 고급 관료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단기 연수(6주)였

다면, PBS는 지방 및 하급 관료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 연수 프로그램이다(1

년). PBS는 단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부 자본주의 

시장의 ‘사업’ 마인드와 실제 사업단위를 북한의 현장 실무자와 연결해주는 것

을 목적으로 했다. 그 점에서 PBS는 본격적인 단계의 지식교류 프로그램이라

고 할 수 있다. 

SDC 동아시아분과에서 낸 보고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 사이 PBS

에는 500명의 북한 행정부 관료, 장관, 학술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고 그중 

100명이 여성 참가자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현장 관리자와 관료들이 

현대적 사업관리에 대한 실질적 지식을 습득하고 외부 세계와 네트워크를 맺었

다. 그 결과 적잖은 지방의 국유기업들이 해외에서 투자자를 찾아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한다.156) 

PBS가 이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었다. 첫째는 북

한 당국의 인식 변화다. 2000년대 초 북한은 해외 시장과의 교류와 투자의 중

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북한정부는 스위스 정부 및 약간의 다국적기업과 더

156) SDC, East Asia Division,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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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PBS 운영의 공동 투자자로서 이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후원했다. 그런 

만큼 PBS는 운영 과정에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물론 자본주의 사고가 PBS를 통해 북한에 침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했지만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는 내용만 아니라면 커리큘럼을 최대

한 유지할 수 있었다. 

PBS 성공의 둘째 원인은 PBS가 북한정부 주도의 경제체제 전환이라는 목표

를 고수했기 때문이다. PBS는 결코 비즈니스 엘리트 양성을 목표로 하지 않았

다. 이들의 목표는 북한의 관리자가 자기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제사회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영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PBS의 공동 창립

자인 펠릭스 앱트(Felix Abt)의 회고에 따르면, 설립에서 폐쇄까지 7년간 이들

이 가장 집중한 것은 중앙집권체제에 익숙한 북한 관료들이 시장의 주도권을 

갖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PBS가 통상 1년에 30명의 관료를 교육했는데 

그중 3분의 1이 여성이었다는 점 역시 북한 관료체제의 체질을 바꾸려고 노력

했다는 점을 보여준다.157) 

셋째, 실제 비즈니스 경험이 풍부한 사업가 출신들이 PBS의 교수진으로 참

여한 것 역시 PBS 성공의 큰 원인이었다. PBS에는 북한에서 사업한 경험이 있

는 스위스의 사업가들이 다수 참여했다. 이들이 관련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매개했던 것은 홍콩경영협회(Hong Kong Management Association)였다. 

PBS의 교수진들은 전 세계 각지에서 초빙되었다. 상당수가 홍콩 출신으로, 대

부분 스위스 다국적 기업 ABB, 독일의 지멘스(Simens), 소니(Sony), 애플

(Apple) 등에서 오랜 경력을 지닌 전문가였다. 세계적 규모의 제조업체인 Asia 

of SKF 아시아 물류센터장, 주(駐)북한 스웨덴 대사, 아시아태평양 휴먼 리소

스(Human Resource Asia Pacific) 국장, 다국적 제약회사 BASF Asia의 이

사진 등을 초빙하여 아시아와 유럽의 시장과 경영, 투자, 인사경영전략에 대한 

세미나와 강좌를 열었다. 

157) Abt(20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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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중국과 베트남에서의 지식교류협력 경험을 활용한 것도 PBS가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다. PBS는 ‘전략과 전략적 경영(Strategy 

and Strategic Management)’이라는 주제로 스위스의 경영 전문가 페터 압

플라날프(Peter Abplanalp)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했다. 페터 압플라날프

는 1990년대 중반 중국의 빈곤 지역인 간쑤성(甘肅省)에서 수년간 경제 실무교

육을 수행하여 간쑤성 인민정부가 수여하는 뚠황상(敦煌獎)과 중국 중앙정부

가 중국현대화 및 개혁개방 사업에 공헌한 외국인에게 주는 우의상(友誼獎)을 

수상한 인물이다. 중국의 교육기관과 다년간 협력한 경험을 바탕으로 압플라날

프는 교과과정 구성 등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158)

2010년 북핵위기로 스위스 의회에서 우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PBS 사업

은 중단된다. 2011년에는 SDC가 평양사무실을 폐쇄하고 지식교류 사업을 종

료했다.159) 그러나 PBS가 북한에 미친 영향은 결코 작지 않았다. PBS의 졸업

생들은 대부분 2006년 설립된 조선광고회사의 간부로 취직했고,160) 홍콩이 

투자한 한 의류공장의 최고경영자가 된 이도 있었다. 펠릭스 앱트는 북한에 체

크카드를 처음 도입한 조선무역은행도 PBS 졸업생이 경영하는 곳이었다면서, 

PBS 실행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방의 국영회사들이 서비스와 시장 경

쟁의 마인드를 갖게 된 점이라고 말하고 있다.161)

158) Ibid.
159) 그러나 2011년 Swissinfo에는 SDC가 스위스 정부, 프리부르 대학(Fribourg University), 연방연

구소(Federalism Institute)와 결합하여 반공개 형식의 외교관 연수 프로그램을 열었다는 기사가 

올랐다. 3명의 북한 외교관이 열흘간 스위스 각지를 다니며 지방의 관료들과 면담하면서 연방제도를 

공부하는 프로그램이었다. Slater, “N Korea Eyes Inspiration from Switzerland,” http://css.

ethz.ch/en/services/digital-library/articles/article.html/97455/pdf(검색일: 2019. 2. 7).

160) 최근 북한의 상업화된 광고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를 참고. 「로화 막는 청춘의 살결물 - 북 광고도 소

비자 취향 저격」(2019. 1. 7).

161) Abt, op. cit., 북한의 나래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를 참고. “On the Narae debit card,” 

http://www.nkeconwatch.com/2011/03/24/dprk-unveils-narae-debit-card/(검색일: 20

19.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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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UBC)의 지식 교류협력 프로그램

(KPP: Canada-DPRK Knowledge Partnership Program): 2011~현재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UBC)의 지식 교류프로그램(KPP: Knowledge 

Partnership Program)은 북미 대학 중 최초로 북한과 운영한 장기연수 프로

그램이다. 2010년에 시작된 KPP는 북핵위기와 대북제재가 강행되는 시기에

도 중단되지 않고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어,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주목할 만

하다. KPP는 소수의 젊은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연수 프로그램이

다. 해마다 6명 내외 북한 대학의 젊은 교수들이 6개월간 UBC에 머물면서 비

즈니스, 무역, 경제, 어학연수 및 문화수업을 받는다.162) 2018년까지 48명의 

북한 대학교수들이 KPP에 참여했다.163)

초기부터 이 사업을 주도해온 UBC의 박경애 교수는 지식 교류협력 프로그

램으로서 KPP의 장기성(long-term)을 강조한다. 앞서 박진과 정승호는 

1997년부터 2006년까지 북한과 진행한 지식교류프로그램 중 단기연수를 중

비용 중효율로, 장기연수를 고비용 저효율로 대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경애

는 북한과 글로벌 경제의 접촉면이 확대되면서 국제법, 경제 및 비즈니스에 관

한 지식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단기보다는 장기연수가 더 효과적

이라 주장한다.164)

KPP의 또다른 특징은 관료가 아닌 현역의 30~40대 젊은 대학교수를 대상

으로 한다는 것이다. 언뜻 생각하면 산업 현장과 제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료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때 북한사회의 더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KPP는 즉각적인 변화보다는 장기적으로, 다음 세대

의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북한의 더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사업이다. 

KPP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지식의 일방적인 전수가 아닌 상호 배움의 마인

드를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박경애와 마크 베넷은 지식교류협력이 지속가능하

162) Park(2012), https://www.38north.org/2012/11/kapark111912/(검색일: 2019. 2. 7).

163)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172회(2018. 11. 8) 참고. 

164) Park and Bennett, op. cit.,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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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쌍방이 목표를 공유하되 상대방의 목표를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

는 것이 중요한 전제라고 말한다. 즉 북한의 연수 참가자는 물론 공여자의 입장

에서도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적 지식의 전수나 이전

은 KPP의 절대적인 목표가 아니다. 새로운 사고, 방법론, 철학, 사회규범에 대

한 필요를 받아들이고 관련 지식을 서로 교환하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이 프

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이다.165) 

이 지점에서 박경애와 마크 베넷이 제안하는 ‘고급문화 개입(high-culture 

engagement)’의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급문화 개입’이란 버틀슨

(R.G. Bertelsen)의 ‘대학 소프트 파워(university soft power)’라는 개념을 

발전시킨 것이다. 저자들은 질적 수준이 높은 미국의 대학교육이 반미감정이 

팽배한 중동지역에서 환영 받으면서 어학능력과 취업기술에 더해 서구의 리버

럴한 가치관과 사회규범까지도 전파할 수 있었던 경험을 북한과의 지식교류협

력에 접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KPP는 서구 대학이 지닌 소프트파워

를 기반으로 하되, 기술적 지식의 공여를 넘어 고급문화 교육을 통해 북한의 미

래 세대 지도자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북한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는 프

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166) 

그러나 KPP의 이같은 장기적인 비전은 한편으로는 상호 배움을 강조하는 

KPP의 기본 철학과 모순되는 면이 있다. 박경애와 베넷이 주장하고 있듯이 설

령 북한이 서구세계의 시장경제와 규범을 배우는 데 적극적이라 하더라도 북한

이 KPP에 참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체제의 유지이며, 그 점에서 KPP 역시 

북한의 체제 이데올로기를 보호하는 한도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오랫동안 KPP를 매체에 노출하기를 꺼렸던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는 

북한 당국이 개혁개방이나 시장경제 개혁을 하고 있다는 암시를 외부세계에 주

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었다.167) 그 점에서 2018년 11월 8일 JTBC의 ‘이규연

165) Ibid., p. 41.

166) Ibid., pp. 33-41.

167) Ibid., pp.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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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스포트라이트 ’방송 프로그램에 KPP가 전격 공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이 시장경제 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만으로

도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168)

□ 싱가포르의 조선교류(CE: Choson Exchange): 2010~현재

KPP가 대학기관을 기반으로 한다면 조선교류는 NGO 기반의 실무교육 프

로그램이다. 2010년대 북핵위기가 고조되면서 많은 NGO 단체들이 사업을 중

단하거나 순수 인도주의 구호로 방향을 튼 데 비해, 조선교류는 2010년 발족 

이래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례적인 사례로서 주목을 요한다. 

와튼스쿨을 졸업한 싱가포르 출신의 젊은 창업자 조프리 시(Geoffrey See)

가 설립한 조선교류는 비즈니스, 기업경영, 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함으

로써 북한에 창업을 위한 인재와 환경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2,000명에 가까운 북한 사람들을 훈련시켰으며, 330여 개의 세계 여러 기관들

과 협업을 진행 중이다. 매년 60여 개의 프로젝트들이 이 기관들과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참여하는 북한 참가자의 수는 해마다 500명이 넘는다. 

조선교류의 참가자는 세 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선정된다. 첫째는 여성 사업가 

배양, 둘째는 지방 발전, 셋째는 젊은 기업가 배양이다. 이 원칙에 따라 조선교류는 

여성의 창업과 경영을 돕는 WIB(Women in Business), 지방 경제특구 관료, 연구

자,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PDP(Provincial Development Program), 그

리고 소규모 기업과 외국 기업을 연결하여 창업생태환경을 조성하는 YEN(Young 

Entrepreneurs Networks)라는 세 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169)

2010년 이후 서구 NGO들과 북한의 지식교류 프로그램이 대부분 중단되었

음에도 조선교류가 지속될 수 있었던 원인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168) 다만 방송에서는 북한의 대학 총장들이 KPP에 참가하는 것처럼 소개되었는데 이는 실상과는 다른 

듯하다.

169) “Training North Koreans in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 but no mention of capitalism” 

(2017. 9. 18), https://www.chosonexchange.org/about(검색일: 2019. 2. 7).



제3장 분야별 협력방안 연구•155

째는 싱가포르라는 장소의 정치적 안정성이다. 싱가포르는 북한과 국교를 유지

해온 국가로 정치 사회적으로 북한에 덜 위협적이다. 조선교류는 주로 북한에

서 세미나나 강의를 개최하지만, 해마다 수백 명의 북한 참가자들을 싱가포르

로 데리고 나가 경제, 경영, 법에 대한 프로그램에 참가시킨다. 북한정부가 자

국민을 싱가포르로 보내는 것은 싱가포르의 발전된 경제가 북한에 미치는 정치

적 사회적 영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말해준다.170) 2018년 6월 북미정상

회담의 장소가 싱가포르로 정해진 데에도 조선교류를 통한 인적왕래가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분석도 있다.171) 

둘째는 북한이 구상하고 있는 경제개혁에서 싱가포르가 중요한 플랫폼 역할

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프리 시는 현재로서 북한에 미국이나 중국, 한국 같

은 경제모델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싱가포르처럼 금융과 무

역의 허브로 발전시키되 자국의 시장경제는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형태가 바람

직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특히 북한이 시장경제제도의 도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체제에 위협이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이나 중

국 같은 어느 한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보다는 미국, 중국, 일본, 남한 

등 여러 나라들이 경쟁하는 구조 속에서 조심스럽게 개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지적이 특히 중요하다. 그 점에서 싱가포르는 향후 북한이 시장제도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중립적인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172) 

2018년 11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리콴유 수상과의 면담차 싱가포르를 방문

했을 때 조선교류의 조프리 시와도 면담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시는 북한이 식

품, 채소, 제조 분야의 스타트업에 관심을 내비치고 있다며 남과 북의 젊은이들

170) “Singaporean NGO Shapes North Korean Entrepreneurs”(2018. 6. 8), https://www.asiat

imes.com/2018/06/article/the-singaporean-ngo-that-shapes-north-korean-entrepre

neurs/(검색일: 2019. 2. 10).

171) “Trump and Kim will meet in Singapore 2018”(2018. 5. 10), https://www.washingtonpo

st.com/news/worldviews/wp/2018/05/10/trump-and-kim-will-meet-in-singapore-h

eres-why/(검색일: 2019. 2. 17).

172) “Choson Exchange Founder Stresses ASEAN as Platform for Entrepreneurship in NK”(2018. 

10. 16),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81016000671(검색일: 2019.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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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력하여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제안을 했다.173) 서울시 역시 

남북 청년들의 창업교환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인데 조선교류가 쌓아온 노하

우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교류

북한을 둘러싼 복잡한 정치ㆍ안보 관계를 생각할 때, 과학기술 교류는 정치

적 제약을 받지 않고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중립적인 영역으로 활용 가치가 높

다. 현대의 과학기술은 이미 일국적 경계를 넘어 글로벌한 차원의 학문이 되고 

있다. 캐롤라인 와그너(Caroline Wagner)는 과학기술을 한 국가의 자산으로 

간주하는 것은 20세기 모델이며, 21세기의 과학연구는 과학자가 자신이 속한 

국가에서 독립하여 초국적으로 공동의 이슈를 연구하는 글로벌한 차원으로 전

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174) 

과학연구가 글로벌한 협업을 지향하는 추세 속에서, 과학기술력을 제고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과학자들이 지구적 네트워크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느냐이

다. 북한 역시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과학기술 영역의 지식교류에 상당한 노력

을 기울여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책공대-시라큐스 대학의 교류프로그램

과 이를 다자협력구조로 발전시킨 북미 과학자 컨소시엄, 그리고 초국적 공동

연구의 모델인 ‘백두산 프로젝트’이다. 

□ 김책공대-시라큐스 대학(Syracuse University)의 공동연구: 2001~?

뉴욕에 소재한 시라큐스 대학과 김책공업대학이 교류를 맺은 것은 2001년

이다. 2001년 봄 시라큐스 대학의 대표단이 코리아소사이어티(The Korea 

Society) 회장 도널드 그렉(Donald P. Gregg)과 부회장 프레드릭 캐리어

(Fredrick F. Carriere)를 만나 시라큐스 대학과 북한이 정보공학 방면에서 공

173) “Seoul in search of entrepreneurs for NK”(2018. 7. 9), https://www.koreatimes.co.kr/

www/nation/2018/07/281_251956.html(검색일: 2019. 2. 7).

174) Thorson and Seo, op. cit., pp. 143-14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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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연구를 할 가능성을 타진했다. 도널드 그렉은 뉴욕에 있는 북한의 유엔 대사

와 시라큐스 대학 총장인 케네스 쇼(Kenneth Shaw)의 만남을 마련했고 북한

과 한반도의 문제에 대한 시라큐스 대학의 관심이 평양에 전달되면서 김책공대

가 카운터파트로 정해졌다. 

이렇게 두 대학은 공동의 연구팀을 구성했다. 시라큐스 대학은 멕스웰 대학

(The Maxwell School), 스미스 기계컴퓨터 과학 대학(L. C. Smith College 

of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정보대학(The School of 

Information Studies), 영어어학센터, 대학도서관 교원들로 연구진을 구성했

다. 김책공대는 정보 컴퓨터 센터장에게 북한 연구진의 지휘를 맡겼다.175)

공동연구가 주력한 분야는 디지털 도서관 개선, 과학자들을 위한 영어 교육, 

그리고 미국 컴퓨터 학회(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가 개최하

는 세계 대학생 프로그래밍 대회(International Collegiate Programming 

Contest) 참가를 위한 북한 대학생 훈련이었다. 그 결과 2005년에 과학 분야의 

국제회의에 참여할 실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역 학자와 지도자 세미나

(RSLS: Regional Scholars and Leaders Seminars)’가 개설되었다. 2006년 

2007년 RSLS는 베이징에서 개최됐다.176) 또한 2006년에는 북한 최초로 디지

털도서관이 김책공대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2007년 캐나다에서 개최된 세계 대

학생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김책공대 팀이 결승전에 오르기도 했다.177)

김책공대-시라큐스 대학의 교류는 고위층에서 합의하여 탑다운 방식으로 

실현된 양자프로그램으로, 인적 교환이나 공동연구의 범위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특히 북미간의 정치적 긴장이 

높은 시기에 수많은 복잡한 법적ㆍ행정적 절차를 밟아가며 교류의 합법성을 획

175) Thorson(2012), http://www.sciencediplomacy.org/files/universities_and_networks_

science__diplomacy.pdf(검색일: 2019. 2. 7).

176) 시라큐스대학 맥스웰스쿨 웹사이트, https://www.maxwell.syr.edu/news.aspx?id=3650722

6699(검색일: 2019. 2. 7).

177) Campbell(2012), http://www.sciencediplomacy.org/files/a_consortium_model_for_s

cience_engagement_science__diplomacy.pdf(검색일: 2019.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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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해왔다는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 북미 과학자 컨소시엄(US-DPRK Scientific Engagement Consortium): 

2007~

김책공대와 시라큐스 대학 간의 협업이 진행되면서 양자협력을 넘어 컨소시

엄을 형성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그 이유는 북미간 정치적 관계가 악화되는 상

황에서 두 대학만의 협업은 실무적 비용이 너무 비쌌고, 고등교육을 발전시키

려는 북한의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교육인력이 미국의 다양한 기관

의 고등교육을 경험케 하는 것이 바람직했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의 미국 대학

이 북한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역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도 문제

였다. 아울러 북미간의 정치적 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북미 과학자 컨

소시엄은 미국의 과학연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현재적 이슈들을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2007년 북미 과학자 컨소시엄(US-DPRK Scientific 

Engagement Consortium)이 설립되었다. 창립 회원은 미국과학진흥협회

(AAAS: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미국 버

지니아 알링턴의 비영리단체인 CRDF Global, 시라큐스 대학, 코리아 소사이어

티(Korea Society), 태평양세기연구소(the Pacific Century Institute)였

다.178) 

가장 큰 난제는 북측의 카운터파트를 찾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뉴욕의 북한 

유엔 대표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마침내 2009년 국가과학원이 컨소시엄 

사절단을 평양으로 초청하고, 노벨상 수상자이자 전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회장인 피터 아그레(Peter Agre)를 포함한 6인의 사절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다양한 영역의 북한 과학자들을 만나게 된다. 사절단은 평양과 근교의 정부 연

구소 및 실험실을 방문했고, 정보 기술, 환경 연구,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자들

178) Thorson,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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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학 교수 및 정부 관료들을 만나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한 공식적ㆍ비공식적 

브리핑을 받았다. 2011년 이에 대한 답방으로 북한의 국가과학원 사절단이 미

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아틀랜타, 조지아에 소재한 컨소시엄 회원 기관을 방문

했다. 그 과정에서 조지아기술연구소(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와 

조지아대학(University of Georgia)이 컨소시엄에 새로 합류하기도 했다. 

북미 과학자 컨소시엄의 주요 활동은 과학기술 관련 영어 훈련과 가상과학도

서관(VSL: Virtual Science Library)을 통한 과학 출판물의 접속이었다. 2011

년 8월 기술 전문가들이 평양으로 건너가 국가과학원의 영어 학습 시스템을 검

토한 후 미국 버지니아 알링턴의 비영리단체인 CRDF Global과 시라큐스 대학 

전문가들이 평가를 진행했다. 아울러 가상과학도서관 프로그램을 위해 온라인 

트레이닝을 수행하고 대중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널열람시스템을 제공했다. 

2012년 3월 컨소시엄은 다시 평양을 방문하여 과학자를 위한 영어 트레이닝 프

로그램(ELPS: English Language Training Program for Scientists)을 완성

시켰다. 이처럼 컨소시엄은 VSL과 ELPS의 두 핵심 프로젝트 외에도 삼림, 생물

다양성, 홍수 방지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했다.179)

북미 과학자 컨소시엄은 냉전시대 미국이 소련 및 중국과 과학 분야에서 협

력했던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냉전으로 긴장이 고조되던 때 미국과 소비

에트의 과학자들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하는 과학자들의 단체인 퍼그워시 

회의(Pugwash Conference, 1957)나 아카데미 연구인력 교환 등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교류를 추진했다. 1970년대 탈냉전기에 들어서는 기술, 환경, 우

주연구, 의학, 공공 의료 분야에서 과학기술협력이 미국과 소련 사이의 중요한 

어젠다가 되었다. 1972년 중국과 미국이 관계를 회복했을 때도 닉슨 대통령은 

과학을 미중관계 수립에 중요한 방향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냉전 탈냉전을 통틀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이 저조했다. 

1990년대 중반 이래 북한에 수많은 NGO들이 활동했지만 대부분 인도주의 구

179) Campbell,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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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보건 쪽에 치우쳐 과학교육이나 고등교육에 관한 기구는 매우 드물다. 그 

점에서 김책공대-시라큐스 대학의 교류협력과 이를 발전시킨 북미 과학자 컨

소시엄은 북한과 서구세계 사이의 지식교류 범위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 백두산프로젝트(MPGG: Mt. Paektu Geoscientific Group): 2011~16(?)

백두산프로젝트는 북한과 해외과학자들의 공동연구라는 또 다른 형태의 지

식교류협력 모델이다. 이 프로젝트는 2011년 9월 과학저널 『사이언스 앤 디플

로머시(Science & Diplomacy)』를 발간하는 미국과학진흥협회(AAAS)의 사

이언스 디플로머시(과학 외교)센터가 조직했다. 2013년 8월에는 관련한 주요 

NGO들과 공동연구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주 목적은 백두산의 과거 폭발 

역사와 주기를 이해하고 향후 대격변적 폭발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주목

할 것은 북한과 해외 과학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이다. 북한

의 과학자들은 데이터 분석에 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그중 네 명은 영국에 한

달간 체류하며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다. 공동연구의 결과물로 『전문가들

의 논문 평가(Peer Review)』 저널에 논문이 여러 편 게재되었으며, 여기에 북

한 학자들의 이름이 공동연구자로 올랐다.180) 

김책공대-시라큐스 협력이 위로부터의 탑다운 협력 모델이라고 한다면, 백

두프로젝트는 아래로부터 형성된 지식교류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사이언스 앤 디플로머시』는 과거 구소련 지역에서 발달한 과학기술을 평화적

180) 북한 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관련 논문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Ri Kyong-Song et al.(2016), 

“Evidence for Partial Melt in the Crust beneath Mt. Paektu (Changbaisha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China,” Science Advances, vol. 2, no. 4 (April); Kayla 

Iacovino et al.(2016), “Quantifying Gas Emissions from the ‘Millennium Eruption’ of 

Paektu Volcano,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China,” Science Advances, vol. 

2, no. 11 (November). Campbell and Stone(2018), “A New Era of Forging Connections and 

Trust with North Korea’s Scientists,” http://www.sciencediplomacy.org/files/forg-

ing_connections_with _north_korea_scientists_september_2018.pdf(검색일: 2019. 2. 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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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나라들이 국제 과학기술센터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와 우크라이나 과학기술

센터(STCU: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in Ukraine)를 만들었던 것

처럼, 북한과도 공동으로 과학연구를 조직하는 센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

울러 북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북한의 과학자들을 국가안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미국과 북한의 과학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핵안보대화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181)

수차례의 핵실험 결과가 말해주듯 북한의 과학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

로 발전해 있다. 과학기술을 한 나라의 안보를 위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구시대의 산물이다. 21세기는 환경오염, 재난방지, 기후 문제 등 안보 문제 역

시 지구적인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어 초국적 과학기술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

수조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북한, 미국, 중국, 남한, 일본, 러시

아 등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 지역 안보기제(Mechanism)를 만들어야 하

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북한과 다양한 방면에서 과학기술협력의 장을 마련해

야 한다. 

다.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의 현황

이제까지 북한과 진행한 지식 교류협력은 대체로 구미 국가들 중심이어서 

남한이나 중국이 비중 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하물며 남ㆍ북ㆍ중이 협력한 

사례는 더 말할 것도 없다. 2003년 중국사회과학원(CASS)과 한국개발연구원

(KDI)이 공동으로 북한의 관료와 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1주일 교육 프로그램

을 기획한 적이 있지만, 시작 전날 북한 참가자들이 KDI 교수진의 수업을 거부

하여 CASS 단독으로 진행된 바 있다.182) 2009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중

181) Campbell and Stone(20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2. 7).

182) Park and Jung, op. cit., pp. 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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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다롄대학 중조교류센터가 북한의 관료, 학자, 기업인을 대상으로 비공식적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으나, 이 역시 지속되지는 못했다. 2001년 중국 

연변과기대와 연계된 평양과기대가 남북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이 남ㆍ북ㆍ중 

교육 협력의 전기가 될 수 있었지만, 2006년 이후 남한정부의 지원이 끊어졌고 

중국 연변과기대와도 의미 있는 교류가 어려워졌다. 

최근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타고 남북 고등교육기관간의 교류에 대한 관심

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남한과 중국이 북한의 고등교육 및 연구기

관과 양자 혹은 삼자 교류를 진행한 사례들을 최근의 상황까지 포함하여 정리

하여 보고자 한다. 정세가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남한이나 중국이 

북한의 대학과 직접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다. 그런 만큼 

현재 상황에서는 재외동포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외국대학, 남한에 소재한 외

국대학 등을 매개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남북 나아가 남ㆍ북ㆍ중 지식 교류

협력의 가능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료로 삼고자 한다. 

1) 대학 교류

대학 교류는 국가간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 자율성을 확

보할 수 있는 중요한 채널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남북처럼 정치는 물론 문화적

인 교류까지 완전히 닫힌 상황에서 대학간 직접 교류는 실현되기 어려웠다. 최

근 변화된 정세를 타고 평양 과학기술대학과 김일성 종합대학을 중심으로 교류

를 추진 중에 있지만, 아직은 해외 대학들을 경유한 간접 교류에 머물고 있다. 

□ 평양과학기술대학(PUST)을 통한 지식교류의 현황과 전망

평양과학기술대학(평양과기대)은 남한의 동북아 교육문화 협력재단과 북한

의 교육성이 합작해 세운 대학이라는 점에서 최초의 남북 교육협력 사례라 할 

수 있다. 설립에 2,000만 파운드(약 354억 원)가 투자된 평양과기대는 ‘남북 

공동으로 과학기술, 경영 분야의 인력 양성을 통해 북한 국제화와 경제 자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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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한다’는 목적 아래 세워졌다. 그러나 이 최초의 교육협력은 얼마 안 가 좌

절되고 말았다. 2001년 3월과 6월, 북한 교육성과 남한의 통일부가 각각 승인

을 내어 2002년 6월에 착공했지만, 곧이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남북 정부

의 지원이 끊어졌다. 남한정부는 2006년 5월에도 남북협력기금 10억 원을 지

원했으나 그해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지원을 중단했다. 이후 평양과기

대는 재미교포의 후원을 기반으로 2010년 개교했다. 초대 총장인 김진경은 중

국 연변과기대의 총장이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평양과기대는 의도했건 아니건 

남, 북, 미, 중이 모두 관여된 특별한 교육 모델이 되었다. 2010년 개교한 평양

과기대에는 정보통신 공학부, 농생명 공학부, 경영학부, 공공 보건학부가 개설

되어 있으며, 2017년 치과대학과 의과대학이 신설되었다. 2018년까지 520명

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학생들은 대부분 북한 엘리트의 자제들로서, 유럽과 북

미, 중국에서 온 교수진 밑에서 자본주의 경제를 포함한 첨단 산업 분야를 영어

로 공부하고 있다.183) 

평양과기대 학생들은 북한이 향후 대외에 문호를 개방한다고 가정할 때 북

한과 세계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할 중요한 인재들이다. 그 점에서 평양과기

대는 향후 남ㆍ북ㆍ중 교육협력에서 매우 중요한 거점이 될 교육기관이다. 그

동안 재정적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 평양과기대와 협정을 맺는 국내외 대학들이 늘어났다. 지금까지 남

한에서 평양과기대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한 대학은 전남대, 강원대, 한동대, 

포항공대, 고려대, 한국정보통신대학교(현 KAIST), 단국대, 삼육대 등 10여 

개다. 정부 출연 연구원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도 협정을 맺었다.184) 

2018년 6월 7일 전남대학교는 평양과기대와 ‘한반도 민족 공동 번영의 새

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남북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

183) “Inside North Korea’s Western-funded University”(2014. 2. 3), https://www.bbc.com/

news/world-asia-25945931(검색일: 2019. 2. 14); 「북한 유일의 사립대 평양과학기술대 지금

은?」(2018. 5. 8). 

184) 「북한 유일의 사립대 평양과학기술대 지금은?」(2018.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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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85) 농생명공학 분야에서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전남대는 2017년 12월에 

설립한 북한 농업연구소를 거점으로 하여 평양에 ‘신기술 복합농업단지’를 조성

하기로 평양과기대와 합의한 상황이다.186) 또한 2018년 11월 28일에는 울산

과학기술대학이 평양과기대와 과학기술 교육의 협력을 위한 공동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바이오의학(게놈, 신의학, 스마트 퍼블릭 헬스케어 

시스템), 국제금융(동북아 오일 허브 및 에너지 물류), 남한 동해안의 스마트 제

조업 도시 프로젝트, 재해 방지 관리, 재생가능한 에너지 등의 분야이다.187)

달라진 정세 환경 속에서 평양과기대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남한 대학만이 

아니다. 2018년 9월 5일에는 겐트(GHENT)대학 글로벌캠퍼스가 국내 소재 

해외대학 최초로 평양과기대와 MOU를 체결했다. 겐트대 글로벌 캠퍼스는 송

도 국제도시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입주한 벨기에 국공립 종합대 겐트대의 확

장형 캠퍼스다. 바이오, 환경, 식품 분야에서 벨기에 본교가 지닌 세계적 수준

의 연구능력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국제적인 연구 사업을 기획하고 있

다. 양교간 MOU를 통해 겐트대 글로벌 캠퍼스의 식품공학과와 평양과기대의 

농생명 식품공학부가 교수 및 학생 간 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188) 

구체적인 프로젝트로서 두 대학은 ‘강화도ㆍ황해도 연안 갯벌 보전 및 해양

규조류 가치화 사업’, ‘한반도 해조류 평화벨트 구축사업’을 기획 중이라고 밝

혔다. 이를 위해 겐트대 글로벌 캠퍼스는 중국 및 러시아 대학들과 협력 네트워

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소재한 극동연방대, 중국 칭

다오에 있는 해양대학과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다. 갯벌 보전 및 해

양규조류 가치화 사업은 강화도ㆍ황해도 연안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으로 등록하기 위한 정보를 축적하고 이곳에 서식하는 규조류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189) 이 같은 서해 생태계 공동연구는 과학기

185) 「전남대, 평양과기대와 공동협력 협약 체결」(2018. 6. 10). 

186) 「평양과기대 총장, 전남대 방문... 농생명ㆍ치의학ㆍ공학 등 협력」(2018. 4. 20). 

187) 울산과기대 홈페이지, “UNIST and PUST Sign MoU for Inter-Korean Academic Exchange” 

(검색일: 2019. 2. 7).

188)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국내 해외대학 최초로 평양과학기술대학과 업무협약 체결」(2018.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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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으며, 남과 북, 중국, 러

시아 등을 포함한 국제적인 과학기술 네트워크 안에 북한을 불러들인다는 점에

서도 의미가 크다. 한반도와 주변국의 공동의 자산인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나아가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 김일성 종합대학을 통한 교류

최근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와 김일성 종합대학이 인문사회 분야 공동연구

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비록 이는 남북간의 학술교류의 사례는 아니지만, 

베를린 자유대 한국학과의 학과장을 재독 한국인 교수가 맡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 대학간 학술교류에 중요한 초석을 깐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2018

년 9월 27일 태형철 김일성 종합대 총장과 베를린 자유대 한국학과장 이은정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두 대학은 인문사회학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겸하여 김일성 종합대 도이치강좌(독일학과)와 베를린 자유대

학 한국학연구소 역시 별도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연구를 약속했다. 첫 

연구 프로젝트로 제기된 것은 북한의 서원(書院) 연구이다. 김일성대는 서원과 

관련한 고문서를 한국학 연구소가 연구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로 약속했다.190) 

이번 사례는 전통문화와 역사 분야 역시 향후 남북간 학술교류 및 대학간 교류

에서 접근하기 쉬우면서 또 중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 사례는 김일성 종합대학이 구소련 지역 외 국가의 대학과 교류협정

을 맺은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학이 세계와 접속하고자 하고 있음

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 교수를 매개한 해외대학 기관들

과 북한 대학들의 축적된 교류를 향후 남북간 교육협력의 디딤돌로 삼기 위한 

협력방안이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191)

189) 「인천ㆍ평양 대학 ‘서해 생태계 공동연구’ 남북교류 앞장선다」(2018. 9. 6). 

190) 「김일성대ㆍ베를린자유대, 인문학 교류한다」(2018. 10. 2); 「북한에도 서원은 살아있다... 포은ㆍ

화담ㆍ율곡 자취 오롯이」(2018. 12. 1), https://news.joins.com/article/23171771(검색일: 

2019. 2. 7). 

191) “Kim Il Sung Univ. to establish exchange with Berlin Free Univ”(2018.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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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ㆍ북ㆍ중 대학의 지식교류

북한과의 지식교류협력에서 남한이나 중국이 비록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지

는 못했지만,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경우 2003년 8월 29일에서 

9월 1일까지 중국 사회과학원(CASS)이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원 소속 연구

원 10명을 대상으로 시장 경제교육의 연수와 산업 시찰을 실시한 바 있다.192) 

또한 베이징, 상하이, 선양, 선전, 다롄 등 중국의 주요 도시들은 북한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정치적 용이성으로 인해 구미권에서 진행하는 연수와 교육 프로그램의 

장소로 자주 선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누적된 경험에 대해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

만 유권자들에 대한 구술조사 등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보안이나 

주도권 다툼 등의 원인으로 인해 관련 정보 공유가 쉽지 않다. 

그러나 남과 북이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서,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는 제3자를 매개한 다자간 교육협력 방식이 현실적이

다. 그 점에서 중국의 대학 및 관련 기관은 한국인 (동포) 교수가 주도하는 해외 

대학과 더불어 남북 고등교육 및 지식교류 협력에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기 쉽

다. 특히 중국의 동북지역에는 다롄대학이나 연변대학처럼 다년간 북한과의 접

촉을 통해 경험을 쌓아온 기관들이 있어 향후 남ㆍ북ㆍ중 교육협력의 중요한 

창구가 될 것이다. 최근 글로벌 웹사이트를 오픈한 김책공대만 하더라도 칭화

대학, 둥베이대학, 하얼빈공대, 다롄공대, 중국석유대학 등 베이징 및 동북3성

에 소재한 여러 대학과 교류협정을 맺고 있음을 공개하였다. 문제는 개별적인 

교류 경험이 대체로 폐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대학 및 유사 기

관들이 북한 대학과 교류를 진행한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남ㆍ북ㆍ중의 바람직한 지식교류협력의 모델을 토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다롄대학교 중조교류센터의 지식협력사업 

극히 드물지만 남한과 중국의 대학기관이 협력하여 북한을 대상으로 교육 

192) 김병연 외, 앞의 글,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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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대북지식협력사업 진행 개요

차수 기간 주제 교육대상 참여인원

1차
2009년 10월 3일 

~ 10월 19일 (17일)

국제무역이론과 

국제경제관계

무역성 경제정보국, 

무역촉진위원회 등 북한 관료 
12명

2차
2009년 10월 31일 

~ 11월 14일 (15일)

국제경제시스템 

편입을 위한 중재법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위원,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 교수, 

변호사, 조선사회과학원 

법학연구원, 인민경제대학 

무역학과 교수 등 등 북한 법제 관련 

전문가

12명

3차
2009년 11월 12일 

~ 11월 25일 (14일)

주식시장 및 기념품 

산업 활성화 방안

화성무역회사, 체육용품 무역회사, 

외무성 경제국(PINTEC), 소속 

기업인과 북한 관료

12명

4차
2009년 11월 26일 

~ 12월 11일 (17일)
경공업 활성화 전략

국가계획위원회, 식료일용공업성, 

경공업 공장, 외무성 경제국 

(PINTEC) 소속 기업인 및 공무원

12명

자료: 박명규 외(2009), p. 1.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다롄대 중조교류 

센터의 합작으로 2009년 10월에서 12월 사이 총 4차에 걸쳐 46명의 북한 관

료, 학자,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 시장경제 관련 교육이다. 

교육과정의 기본 틀은 다롄대학교에서 4~5일간의 이론 강의 수강 후 현장 

학습을 실시하는 방식이었다. 현장 학습은 다롄, 상하이, 광저우, 옌타이, 선양 

등에서 기업체,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북한 측 

교육 참가자들은 관료, 기업인, 기타 전문가(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이었다. 4

차에 걸친 교육 과정에서 전체 참여자의 절반인 15명이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를 기업인 15명, 기타 전문가 8명이 이

었다. 참여한 관료들은 절반이 무역성 출신이었고, 무역중재위원회, 외무성, 식

료 일용공업성, 국가계획위원회, 체육성 등에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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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후 실시한 평가에서 북한 참가자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좋았다.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나 유용성을 묻는 질문에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다롄대학의 강의 환경에 대해서는 100%의 참가자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처

럼 강의에 대한 평가가 좋았던 원인은 강의 내용과 형식의 구성에서 남ㆍ북ㆍ

중 삼자간에 사전 조율이 잘 되었고, 강의 주제가 이론과 실무 분야에서 고르게 

배치되었기 때문이었다. 4차에 걸친 강좌에 투입된 강사는 총 20명으로 대학

교수, 관료, 현장전문가, 연구소 연구원, 중국 기업인 등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이론 강의보다는 현장학습에 대한 평가가 더 좋았다. 참가자들은 특히 현장 실

습을 통해 배우는 실무적인 내용에 더 관심을 보였다.193)  

현재까지 조사된바 서울대-다롄공대 프로그램은 비록 일회에 그치기는 했

지만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의 유일한 사례에 해당하다. 그런 만큼 향후 남

ㆍ북ㆍ중 지식교류사업을 추진할 때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당시 프로그램

이 거둔 성과와 한계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토대로, 남ㆍ북ㆍ중 지식 교류협력

이 유럽이나 북미에서 주도하는 프로그램들과 비교할 때 드러나는 장단점, 상

호간에 얻을 수 있는 교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서울대-연변대-김일성종합대 연합 학술대회

남ㆍ북ㆍ중 대학 협력 모델 중 지속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으로 서울대-

연변대-김일성종합대학의 연합 학술회의를 들 수 있다. 서울대에서는 2015년

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울대-연변대-김일성종합대 공동 국제학술

회의를 개최했다. 2015년 8월에 열린 첫 번째 회의의 주제는 ‘남ㆍ북ㆍ중 고등

교육의 전망’이었고, 2016년 6월에 열린 두 번째 회의 주제는 ‘새 시기 일류급 

대학과 일류급 학과의 건설과 발전’이었다. 그리고 2018년 10월에는 ‘한반도 

평화시대의 민족대학 교류’라는 주제로 세 번째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주제 선정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최대한으로 피하고 남ㆍ북ㆍ

193) 박명규 외(2009), p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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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삼자의 관점이나 견해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비록 2018년

부터 정치적 환경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북한 대학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

하는 데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회의가 성사되는 것 자체가 쉽지 않

다. 현재로서는 남한, 북한, 중국에 소재하는, 민족을 대표하는 세 대학이 한 자

리에 모이는 자리를 제도화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작지 않다. 향후 한반도의 정

세가 안정되고 본격적인 대학교류가 시작된다면 서울대-연변대-김일성종합대

학 연합학술회의의 내용과 형식을 적극 활용하여 공동의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교수 및 학생 교류로까지 확산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3)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과학기술 중에서도 정보기술(IT) 및 정보통신기술(ITC) 분야에서는 의외로 

남ㆍ북ㆍ중의 교류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왔다. 북한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정

보공학(Information Technology)을 나노공학, 바이오공학과 함께 과학발전

의 가장 중요한 3대 영역으로 지정하고 적극 투자해왔으며, 이 분야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남한, 중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추진해왔다. 

먼저 북중간 IT 협력의 대표적 사례를 보면, 2002년 북한의 대동강 컴퓨터 회

사(Daedongang Computer Corporation)와 중국의 팬더 전자(Panda 

Electronic)가 합작하여 만든 모닝 팬더 벤쳐 합작회사(The Morning-Panda 

Joint Venture Company)가 있다.194) 남북간의 협력도 적잖게 축적된 편이다. 

2001년 평양정보센터(PIC)와 남한의 포항공대가 가상현실(VR) 공동 개발을 추

진하기로 협약했으며,195) 2001년 8월 하나비즈(Hanabiz.com)와 PIC가 랴오

닝성 단둥에 하나 프로그램센터를 만들어 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제작하고 북한

194) 이 절의 서술은 미연방정부 산하 국가방첩관실의 2003년의 보고서를 참고한 것으로, 최근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U.S. Office of the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Executive(200

3), “North Korea: Channeling Foreign Information Technology, Information to Regime 

Goals,” December 2003 Archives, https://www.dni.gov/files/NCSC/documents/arc

hives/NORTH_KOREA_AND_FOREIGN_IT.pdf(검색일: 2019. 2. 7). 

195) 「포항공대-평양정보센터 첫 정보기술 교류 합의」(2002. 2. 25), https://news.joins.com/article

/915682(검색일: 2019.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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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프로그래머를 교육시킨 바 있다. 하나 프로그램센터는 2001년부터 KCC(조

선 컴퓨터센터), 김일성대, 김책공대 출신 전문인력들을 모아 4개월씩 IT 교육을 

진행했다. 3기 이후부터는 사업이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로 이관되었고, 

2006년 5월에 창립된 우리민족 인재양성센터에서 2007년까지 7기 교육을 완료

했다.196) 또한 삼성전자가 2000년 3월 이후 대북사업의 일환으로 베이징 KCC 

지부에 10명의 소프트웨어 인력을 파견한 사례도 있다. 삼성전자는 2004년까지 

300만 달러 이상을 북한 인력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자했다.197)

2000년대 초반부터 북한은 외국의 최신 IT 정보를 파악하고 자국 내 IT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해외 진출을 추진해왔다. 2002년 4월 북한정부가 베이징에서 

김일성대, KCC 등이 개발한 북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전시하는 박람회를 연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2003년에는 북한의 국가소프트웨어산업총국(State 

Software Industry General Bureau) 국장이 북한 사절단을 이끌고 다롄에서 

열리는 중국 국제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 박람회(China International 

Software and Information Service Fair)에 참가했다. 이들은 그 자리에서 중

국과 남한의 IT 전문가들을 만나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어서 다롄 정보

산업협회, 평양 국가 소프트웨어 산업총국, 남한의 카이스트, 재중동포가 경영하

는 다롄 알리오스 테크니컬 컨설팅(Dalian Alios Technical Consulting)이 공

동으로 개최하는 정보기술 교류 심포지엄(IT Exchange Symposium)에 참가

하여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198) 

라.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 방안 및 전망

199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약 20여 년간 북한은 제한된 정세 여건 속에서

196) 윤종혁 외, 앞의 글, p. 125. 

197) 「IT 외화벌이로 대북제재 무력화… 매년 수천만달러 北 유입」(2019. 1. 12), http://www.donga.c

om/news/article/all/20190112/93659445/1(검색일: 2019. 2. 4).

198) U.S. Office of the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Executive,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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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장경제 실무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해외 대학, 연구기관, NGO들과

의 교류를 추진해왔다. 교류의 주 대상이 구미 대학 중심이었던 데는 일차적으

로 이 시기 남북교류가 자유롭지 못하고 북중간의 관계가 냉각되어간 데 반해, 

1990년대 북한의 식량위기 이후 구미의 대학 및 NGO들이 적극적인 구호활동

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관여의 공간을 넓혀갔기 때문이다. 이제 2018년 이래 

연속되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정국 속에서 남북관계는 물론 오랫동

안 얼어붙었던 북중관계 역시 크게 변화하고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전후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세 차례 방문했고 그로부터 북한과 해외기관들의 지식

교류사업이 규모와 빈도에서 증폭했던 상황을 돌아본다면, 2018년 남북, 북

중, 북미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개최되고 비핵화의 논의가 속도를 내는 지금 

북한과 외부세계의 지식교류협력은 다시 한 번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물

결에서 남한은 또 다시 제외되어서는 안되며 이 변화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주

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20년간 북한과 해외기관들이 수행해온 지식교류사업을 돌아볼 때, 진

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이 있다. 첫째, 지식교류사업에서 체제 전환의 문

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이다. KPP를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캐나다 UBC의 

박경애는 지식교류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북한이 지

식교류에 참여하는 목적이 북한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안정

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

다.199) 그러나 다른 한편 지식교류사업은 대학이라는 고급문화의 소프트파워

를 활용하여 북한 엘리트들을 자유로운 가치와 물질세계에 노출시킴으로써 장

기적으로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지식교

류사업은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북한의 체제 전환을 전망하되 그것을 사업의 

즉자적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상충적인 요구를 지니고 있다. 관건은 어

떻게 쌍방의 모순된 입장을 인지하면서 서로의 요구를 충족시키느냐이다.

199) Park and Bennett, op. cit.,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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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식교류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장개방을 준비하는 것이지만, 북

한의 시장개방이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인지해야 한다. ‘조선교류’의 

창립자 조프리 시는 북한이 시장개방을 계획하고 있지만 결코 어느 일방에 의

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남한 등 여러 나라들이 경쟁하는 구조 속

에서 신중하게 개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평양 비즈니스 스쿨(PBS), 캐나다의 

지식교류협력 프로그램(KPP), 조선교류 등 북한과 오랫동안 지식교류사업을 

진행해온 단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북한이 시장경제를 비롯한 서구의 사회제

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면서도 ‘경제개방’이라는 말에 극도로 민감하

다는 데 일치된 의견을 내보이고 있다.

이런 난점들을 생각할 때, 북한과의 지식교류협력은 남북 양자교류만을 고

집할 것이 아니라, 제3국을 포함하는 다자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그중에

서도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남북을 매개하기에 적합하고, 또 계획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했으면서도 사회, 정치, 문화 면에서 사회주의 체제와 

가치를 고수하고 있어 북한으로서도 참고할 가치가 크다. 또한 과거 북한과 지

식교류사업을 진행한 서구의 단체들에는 중국이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간접적

으로 다양한 층위에서 개입해 있다. 이를테면 평양 비즈니스 스쿨(PBS)의 경우 

중국의 교육부나 지방정부와 오랫동안 협력한 경험을 지닌 전문가가 PBS의 교

수진으로 활동했으며, 홍콩의 유서 깊은 NGO 기관인 홍콩경영협회(HKMA)

의 지원 아래 시장 실무교육이 진행된 바 있다. 또 PBS 강사진의 대다수가 홍

콩 출신이었다. 그 외에 2000년대 지식교류협력 프로그램 중 다수가 베이징, 

선전, 상하이, 다롄 등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 시행되었다는 점도 향후 남ㆍ북ㆍ

중 교육협력에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의 중요성은 북한 미래의 설

계가 동북아의 미래가치를 재설계하는 방향과 맞물려 있다는 데 있다. 북한의 

변화는 20세기 식민과 냉전의 교두보였던 동북아를 개방적ㆍ평화적ㆍ미래지

향적 지역으로 재탄생시키는 추동력이 되어야 한다. 특히 동북아에서도 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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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을 축으로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을 포함한 지역의 전향적인 개발이 

긴요하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동북 3성은 식민지와 냉전의 잔재가 가장 짙게 

남아 있어 경제적으로 낙후한 것은 물론 제도와 사고방식에서도 연해 지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200) 지경학적으로 북한의 개방은 중국의 동북 3성이라

는 거대한 배후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동북 3성의 개혁과 북한의 변

화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은 2011년 전후 

박차를 가하다 오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창지투, 라선, 황금평ㆍ위화도 개

발과 연동하되, 냉전시대 개발주의의 연장이 아니라 탈냉전적ㆍ평화적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남ㆍ북ㆍ중의 창의적인 지식교

류협력이 필요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러한 지점들을 고려하면서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이 가능한 방법을 다

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남ㆍ북ㆍ중 대학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지식교류사업을 제도적으로 안착시켜야 한다. 최근 완화된 한반도 정세 속에서 

다수의 대학들이 북한의 고등교육기관과 교류협정을 맺고 있으므로, 이미 교류

를 트고 있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협력의 공간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로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평양과기대를 중심으로 하는 남ㆍ

북ㆍ중 지식교육 네트워크일 것이다. 북한의 평양과기대(2010년)는 중국의 연

변과기대(1992년)와 함께 각각 남북, 북중 정부의 승인을 얻었고 또한 재미 동

포(김진경)의 자금과 인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남ㆍ북ㆍ중 협력 플랫폼의 기

본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 최근 평양과기대는 변화된 정세에 힘입어 10여 개

의 한국 및 외국 대학과 교류를 체결한 상태이다. 전남대와는 농생명공학 분야, 

송도 글로벌 캠퍼스에 소재한 겐트대학과는 서해안 해양생태계 연구, 울산과기

대와는 바이오 의학과 국제금융, 동해안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

다. 그중 겐트대학의 서해안 해양생태계 사업은 이미 중국의 해양대학이 함께 

200) “Lessons from China’s Rust Belt”(2018. 2. 22), https://www.economist.com/china/2018

/02/22/lessons-from-chinas-rust-belt(검색일: 2019.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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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하고 있어, 남ㆍ북ㆍ중 지식협력교류의 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현실적인 면에서 IT, ICT 분야의 협력은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 중 

가장 시급한 어젠다이다. IT, ICT는 북한이 과학기술 중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분야 중 하나이며, 남한과 중국 역시 4차산업에 대해 관심이 뜨겁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IT 분야의 국제화를 추동하면서 중국 및 남

한과의 협력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IT 관련 

협력이 대북제재를 위반하거나 북한의 사이버공격의 기술을 제공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진행이 주춤해졌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 정세가 호전되는 가운데, 남

한의 발달한 IT, ICT 기술을 바탕으로 남북이 협력하여 4차산업 분야의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북한』

의 저자 문형남은 ‘남북 4차 산업혁명 협력특구’ 추진을 제안하면서, 중국의 투자 

유입이 쉽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경도시 신의주에 남북 및 중국 IT 부문의 경제

협력을 통한 ‘남북 지능화 인프라 협력특구’를 건설할 것을 주장했는데,201) 남ㆍ

북ㆍ중 IT, ICT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진지하게 검토할 만하다.

셋째, ‘조선교류’의 협력 모델을 참고하여 남ㆍ북ㆍ중 청년의 창업 및 스타트

업을 추동하는 지식교류협력 모델을 고안해 볼 수 있다. 조선교류는 청년과 여

성, 지방 인재의 양성을 중심에 두고 중소기업의 스타트업 촉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 2018년 11월에는 평성에서 북한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상대로 ‘스타트업 

부트 캠프’를 일주일간 열기도 했다. 평성에는 북한의 국가과학원이 설계한 은

정 과학지구가 있으며 여기서 최근 몇년 사이에도 10여 개의 기업이 창업을 했

다고 알려져 있다.202) 남한과 중국에서 청년실업은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이다. 한중 모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구조에서 창업과 스타트업을 

하기 쉬운 유연한 기업구조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북한

201) 「[문형남의 4차산업혁명] ‘남북 4차 산업혁명 협력 특구’ 추진해야」(2018. 12. 5), http://it.chosun.

com/site/data/html_dir/2018/12/05/2018120501939.html(검색일: 2019. 2. 7). 

202) 「싱가포르 NGO, 오는 11월 北에서 ‘스타트업 워크숍’」(2018. 9. 5), http://news1.kr/articles/?

3417187(검색일: 2019. 2. 4).



제3장 분야별 협력방안 연구•175

의 개방이 실현된다면, 남ㆍ북ㆍ중 간에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

의 인구 유입이 있을 것이고, 자칫하면 최근의 유럽 난민 사태처럼 외국인 공포

증과 극단적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

기 위해서라도 남ㆍ북ㆍ중의 청년들이 서로 협력하여 창의적인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한 층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북아의 지역적 비전 속에서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과 북중 

접경지대의 산업 경제특구 개발을 결합하여 사고할 필요가 있다. 신의주, 황금

평 위화도, 나선 특구 사업들은 비록 대북제재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지만, 

중국 ‘일대일로’의 동북아 회랑과 남한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두 지경학적 구

상이 연결되는 지점으로 주목할 곳이다. 이때 북중 접경지대에 세워진 특구들

이 동북아 지역에 대한 어떤 비전과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

를 위해서는 정부기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남ㆍ북ㆍ중 민간 연구기관들의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의 개발은 결코 동북아 지역에 대한 비전 없이 무차

별한 개발주의에 의해 추동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미래는 과거 남한의 권위

주의 시대 경제개발이나 중국의 개혁개방의 경험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동

북아의 지역적 비전을 공유하는 남ㆍ북ㆍ중의 창조적인 협업 속에서 구상되어

야 한다. 북중 접경지대의 특구들은 다원적ㆍ창조적ㆍ개방적인 동북아의 미래

를 토론하고 실습하는 남ㆍ북ㆍ중 지식교류의 실험장이 되어야 한다. 

6. 문화예술ㆍ관광

2018년 벽두부터 한반도에 불어온 평화와 교류협력의 바람은 뜨겁고도 거

셌다. 1년여가 지난 2019년 들어서의 흐름은 격세지감이지만 그래도 진전은 

있었다. 그중 한 가지가 남북한간 철도연결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총성과 포화가 멈출 것 같지 않았던 DMZ 경계초소의 일부를 제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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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했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의 불확실성과 미국, 유엔의 제재 등으로 군사적 화해와 긴장 완화, 

그리고 남북한의 혈맥을 연결하는 철도연결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측하

기는 쉽지가 않다. 다만 지금의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기존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분단 상태가 더 이상 갈등과 분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평화적으로 

관리해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

화시켜 상호 적대감과 불신감을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러한 가능성

이 있는 지점들을 찾아내 교류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쉽게 착수할 수 있는 것이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인적교류 확

대를 통한 상호인식 제고 및 스포츠 교류와 관광 확대 등이라 할 수 있다. 지금

까지 문화예술 교류는 남북한 공연 교류 등을 통해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왔

다. 스포츠 교류도 남북한 단일팀 구성 등 나름대로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교

육은 남북한 상호인정과 존중의 출발선임에도 불구하고 불균형적이라 할 수 있

다. 남한 내에서 북한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는 광범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함에

도 불구하고 그다지 충실하게 진행되어왔다고 할 수 없고, 북한에서 남한에 대

한 정보 확산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미래세대라 할 수 있는 남북한 

청소년들 상호간 왕래와 교류의 기회는 매우 절실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제약 속에 있다. 관광교류 역시 남측의 북한 방문 일변도의 불균형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볼 일이다. 

이 글은 크게 ‘문화예술 교류’와 ‘관광 교류’를 중심으로 남ㆍ북ㆍ중 교류협

력 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먼저 남북간 교류와 북중간 교류의 양상을 구분해 그 

현황을 검토한 후 남ㆍ북ㆍ중을 연계한 교류협력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남ㆍ북ㆍ중을 연결해서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 자

체가 미국, UN, 남한 등이 실시하고 있는 3중 제재가 어떤 형태로건 완화 또는 

폐지되지 않고서는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므로 당위성을 언급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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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남북협력 여건과 현황

1) 문화예술 교류

2008년부터 거의 단절되었던 남북 문화교류는 2018년부터 다시 활기를 보

였다. 3차에 거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은 교

류 재개의 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첫 시도는 2018년 4월 1일 ｢봄이 온다｣
라는 제목의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이었다. 이는 2018년 

2월 11일 평창 겨울올림픽 및 패럴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의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공연에 대한 감사의 공연 교류였다. 북측에도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조용필, 이선희, 최진희, 이선희, 윤도현 등은 물론 백지영과 레드

벨벳에 이르기까지 160여 명이 방북했다. 이어 4월 3일에는 남북한 예술단의 

합동 공연으로, ‘북남예술인들의 련환공연’ 무대인 ｢우리는 하나｣가 평양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있었다. 이 사흘간의 남북한 문화예술 교류는 남북의 해빙

을 상징하는 공연이었다. 2018년 10월 6일 『노동신문』은 ｢남측과 해외측 대

표단들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이라는 기사를 통해 “10.4 선언 발표 

11돌 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남측과 해외측 대표

단들이 5일 ‘5월 1일 경기장’에서 평양시민들과 함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을 관람했다”면서, 당일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아리랑｣의 노래 선률이 

울려 퍼지고 대형 통일기가 게양되는 속에 시작되여 우아한 률동과 기백 있는 

체조, 흥취나는 민족적 정서와 높은 예술적 기교, 대규모의 배경 대화폭으로 황

홀경을 펼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한

편 남측과 해외 측 대표단들은 만경대 학생소년 궁전을 비롯한 평양시내 여러

곳을 참관하였다.”203)

이 여세를 몰아 그 뒤 2018년 12월에는 제주에서 남북 민간 교류를 위한 ‘평

203) 「남측과 해외 측 대표단들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2018. 10 .6), http://arirangmeari.

com/index.php?t=way&no=102(검색일: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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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바람,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주제로 ｢남북 예술제｣를 추진하기로 했지

만 열리지 못하고 있다. 남북 관계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한에서는 문학을 비롯한 음악, 미술, 공연예술 등 모든 예술 장르를 포괄하

는 개념을 ‘문학예술’이라 지칭한다.204) 북한은 이 문학예술을 ‘근로대중을 정

치사상적으로 교화하는 수단’이자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데 복무

하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문학예술의 예술성보다 이

념 전달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주목한다. 즉 개인의 창의를 중시하는 예술 가치

보다는 정치 도구적 성격이 강해,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 확보 및 사회주의 건

설,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참여 동기 부여, 지도자에 대한 정당성과 충성심 

확보, 북한에 의한 통일의 정당성 확보에 치중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모든 작품은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

다는 점에서 남한과의 문화예술 교류에 있어서 간극이 존재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2018년 1년 동안 보여준 북한의 문화예술에 대한 태도는 매우 

개방적이고 탈이념적이어서 우리를 놀라게 했다. 백지영의 ｢총맞은 것처럼｣이

나 레드벨벳의 ｢빨간 맛｣ 등의 노래가 세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측에서 여

과 없이 수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남한에 대한 북한의 경직된 태도나 이

데올로기 편향의 문화예술관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남북한간 문화예술 교류 중 또 다른 변화 하나는 ‘씨름’을 처음으로 남북공동 

인류 무형문화 유산으로 등재하기로 했다는 사실이다.205) 남북은 애초 씨름을 

각각 인류 무형문화 유산 대표목록으로 따로 등재 신청했으나 하나로 묶어 등

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그간 남북이 개별적으로 문화유산을 등재했던 관행

에 비추어 ‘한민족의 동질성이나 정체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큰 진전

이라 여겨진다.206) 2018년 9월에 착수하기로 했다가 미뤄졌던 ‘만월대 공동

204)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

yMenuId=CL406(검색일: 2019. 1. 20). 

205) ｢씨름, 첫 남북공동 등재 유산으로… “남북 문화교류의 새 계기”｣(2018. 11. 26), http://m.nocut

news.co.kr/news/5066486#_enliple(검색일: 2019.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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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도 재개됐다.207) 이 사업은 이미 2007년부터 7차례에 걸쳐 진행됐다가 

중단됐던 것을 재개한 것이다. 그동안의 공동발굴로 건물터 약 40동과 축대 2

곳, 대형 계단 2곳, 금속활자를 비롯해 꽃형 청자접시와 고려 시대 원통형 청자 

등 유물 1만 6,500여 점을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 남북 문화재 공동발굴 

사업이 비무장지대(DMZ) 내에 위치한 후삼국시대 궁예가 세운 태봉국의 철원

성 유적 공동발굴로 확대된다면 중대한 진전이 될 것이다. 

탈북자들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지도부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

고 남한의 드라마, 영화, 음악 등의 한류 문화콘텐츠나 해외 문화콘텐츠가 상류

층의 일상생활 속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고 한다. 이 드라마나 영화는 북

한 젊은 세대들의 여가와 문화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때문에 남

한의 문화콘텐츠를 접할 기회가 지방도시에 비해 훨씬 많은 대도시 젊은 세대

의 사고방식은 매우 개방적208)이라고 한다. 이러한 여건 자체도 남북 문화예술 

교류의 좋은 토양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2018년 11월 19일 국립국악원에서는 남북 문화교류 발전을 위한 ‘북한음악 

연주회’와 ‘북한의 민족가극’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를 열었다. 이러한 작업 역

시 분단 이후 북한의 민족 전통예술에 대한 이해를 고취하고 통일 대비 한민족 

음악예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문화예술교류의 큰 디딤돌 중 하나다. 

이미 2014년 ‘북한의 민족기악’과 2015년 ‘북한의 민족성악’, 2017년 ‘북한

의 민족무용’ 등을 주제로 학술회의가 열린 바 있어 이런 토대 위에 논의가 더

욱 발전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상과 같이 대중예술 공연이나 영화, 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층위에서 남북교류가 추진되었다는 사실은 향후 남북 문화예술의 

206) 2018년 11월 26일 아프리카 모리셔스에서 개막하는 제13차 무형유산위원회정부간위원회 결정. 

위의 기사.

207) ｢남북,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재개한다｣(2018. 9. 12), https://news.joins.com/article/229628

67(검색일: 2019. 1. 20).

208) 「[지금 북한에선] ⑤LCD TV로 디지털 방송 보며 삼성·LG 에어컨 쐰다」(2018. 5. 18), http://it.c

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7/2018051785060.html(검색일: 2019.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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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질성 회복과 상호협력을 통한 공생발전에 희망적인 조짐으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그럼 그동안의 남북한간 문화예술 분야 교류 현황은 어땠을까? 2000년대 들

어서 본격화하기 시작했던 문화예술 교류를 회고해 보자. 그 전까지의 교류는 

체제우월성 선전을 위한 가식적이고 정략적인 제안에 불과했었다. 이에 관해 

이우영은 2011년에 발표한 ｢남북간 대중문화 교류의 현 상황과 미래｣209)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분단 이후 30여 년 동안 남북 사회문화 교류는 

한반도의 냉전 기류 속에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을 수 없었다. 1950~60년대에 

걸쳐 남북 언론인 교류(1957), 제17차 올림픽대회 단일팀 구성(1958), 남북 

공동 영화 제작 및 연극 경연대회(1965), 기자 및 과학자 교류(1966) 등 몇 차

례 북측에서 남측에 제의한 바 있으나, 이는 통일전선 전술 차원의 선전성 제안

에 불과했을 뿐 실천적 의지가 결여된 공허한 것이었다.” 이후 사회문화 분야에

서의 남북 교류는 1980년대 들어 남북체육회담, 적십자회담 등 당국간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성사된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및 예술 공연단 상호교환

(1985)이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1988년 노태우 정부의 ‘7ㆍ7특별

선언’과 1992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한기본합의서)｣210)의 체결로 남북 사회문화교류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하지만 사회문화교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계기는 김대중 정부의 출현과 

두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03년 2월에 출범한 노무현

의 참여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민족공동체 건설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평화

통일의 기반 조성과 동북아 경제의 중심 국가로 발전하는 것을 토대로 하는 ‘평

화번영 정책’을 추진했다. 통일부가 발표한 ‘남북 예술단 교류는 언제부터 시작

209) 이우영(2011), http://platform.ifac.or.kr/webzine/view.php?cat=&sq=784&page=1&Q=&S

=&sort=(검색일: 2019. 1. 15).

210) 1991년 12월 13일에 분단국가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국의 재통일과 관련

하여 합의한 뒤 이듬해 1992년 2월 18일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시킨 문건이다. ｢남북 기본합의서｣, 

http://www.davincimap.co.kr/davBase/Source/davSource.jsp?Job=Body&SourID=SO

UR001159(검색일: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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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을까?’라는 자료211)에 따르면 이 참여정부 이후 문화예술 교류는 문화예

술 분야의 독자적인 교류보다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류경정주영 체육관 개관, 

민족통일 평화 체육문화축전과 같은 대규모 체육행사나 3ㆍ1절 민족대회, 6ㆍ

15 남북공동행사와 같은 국경일이나 공동행사에 부수된 예술 공연 형태로 이

루어졌다. 

이 외에도 애니메이션 분야에서의 교류에 관한 송태은의 또 다른 연구 성과

에 따르면 “남북한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애니메이션 사업을 함께 전개했

는데 그중 2001년 말 제작을 완료한 ｢게으른 고양이 딩가｣는 남북한의 첫 애

니메이션 합작 작품으로서 2004년 10월을 기준으로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

아를 포함한 7개국에 수출했다. 이 애니메이션 제작에는 남한의 ‘하나로 텔레

콤’과 북한의 기술회사인 ‘삼천리총회사’가 참여했는데 실제 작업을 진행한 주

체는 당시 북한의 유일한 애니메이션 제작 기관인 ‘4ㆍ26 아동영화촬영소’였

다. 남한의 애니메이션업계는 국내 인건비의 부담으로 저임금 국가에 재하청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북한의 제작비용은 중국보다 훨씬 저렴하여 제작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2003년 EBS(한국교육방송)에서 방영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인 ｢뽀롱뽀롱 뽀로로｣는 남한의 아이코닉스

(ICONIX)가 기획하고 북한의 ‘삼천리총회사’와 남한의 ‘SK브로드밴드’, 한국

교육방송공사가 제작에 참여하여 총 52편 중 12편을 만들었다. 2005년에는 

남북이 함께 제작한 ｢왕후 심청｣이 프랑스 안시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프로젝트 경쟁부문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히로시마의 오타와 애니메이션 페스

티벌 초청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왕후 심청｣은 남북이 공동의 문화원형

을 콘텐츠로 제작해 세계무대에 함께 진출한 점에서 의미 있는 선례가 되고 있

다”212)고 한다.

211) 통일부 공식 블로그, ‘남북 예술단 교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https://blog.naver.com/g

ounikorea/221369641007(검색일: 2019. 1. 15).

212) 송태은(2018), pp. 132~13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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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

2018년 11월 18~19일 금강산에서 현대그룹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

화위원회가 공동주최한 ‘금강산관광 시작 20돌 기념 남북공동행사’는 10년 넘

게 중단되었던 금강산관광 사업에 새로운 전기를 제공했다. 물론 대북제재 상

황을 고려해 관광 재개가 바로 추진되기보다는, 선행조치로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조기 개소와 남북 교류협력 논의의 금강산 개최 등이 예상된다.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명제 앞에 1988년부터 본격화된 남

북교류와 협력은 북한지역의 관광 사업213) 측면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어왔었

다. 남북한의 관광협력 사업 중 금강산, 개성 관광 등은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

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2007년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한 개성 

공단 역시 공단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개성 관광 시대를 열었다. 개성 관광의 

시발점이 되는 것은 북한의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족경제협력위원

회와 현대아산 사이에 체결한 ｢공업지구 건설 운영에 관한 합의서｣였다. 이 합

의서를 통해 남북은 개성을 공업지구로서뿐만아니라 문화와 관광 그리고 상업

도시로 건설하기로 합의했으며, 서울에서 개성까지 육로를 놓아 관광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고려의 수도로 다양한 역사와 문화 자원이 존재하는 개

성과 서울 사이에는 세계 유일 분단국가의 상징인 남북한 사이의 군사분계선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지대 등이 위치해 있어 이를 관광상품으로 개발

할 충분한 잠재력이 있었다. 특히 개성공단은 분단 이후 남북 최초의 산업과 경

제를 아우르는 협력이 실현된 지역으로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노

동력과 자원이 결합돼 있는 상징적 공간이었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간 신뢰를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했

던 금강산 관광사업도 연 30만 명의 남북 관광 시대를 열어가며 남북 경협의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었다. 특히 정치 군사적으로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

213)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남북관광협력사업｣,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821

142&cid=46629&categoryId=46629(검색일: 2019.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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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통일신작로 역할을, 경제적으로는 남북 경협 활성화와 동북아 중심 건설 구

상 실현의 촉매제 역할을 했었다. 원래 현대아산은 2000년 8월에 백두산, 묘향

산, 칠보산, 개성 등을 관광지로 개발해 운영하는 사업을 제의하였고 북측이 원

칙적으로 합의하면서 백두산 관광 사업도 시작했던 바 있다. 2003년 8월에는 

남한 관광객들이 백두산 일부 지역에 한해 관광을 하기도 했다. 남북의 백두산 

관광은 중단됐지만 북한은 이후 5년간에 걸쳐 진행된 백두산 지구 일대의 건설 

사업으로 삼지연, 무봉, 포태, 이명수 지구 등에 3,000여 채에 이르는 주택을 지

었고, 삼지연 지구에는 백두관 등 다양한 문화회관을 건설했다. 또한 2005년 연

인원 35만 명에 불과했던 백두산의 중국지역 관광객 수는 2011년 140만 명, 

2012년 167만 명, 2013년 157만 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214)는 보도도 있다. 

남북의 관광협력은 공통적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와 상호 동질성 회복은 물

론, 관광 수입 증대로 북한 경제회복과 통일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했다. 더불

어 정치군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으로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냈다. 그

러나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이어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이

제까지 쌓아왔던 교류와 협력이 완전히 단절되고 그 곳에 근무했던 근무자들도 

일자리를 잃으면서 생계를 위협받게 되었다. 개성공단 폐쇄는 일자리 감소 측

면뿐 아니라 기업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비판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으

나, 남한의 물적자원과 북한의 인적자원을 결합하는 형태의 협력사업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최근 남북한간 화해협력 분위기에 힘입어 경기도,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

가 남북 관광교류협력 사업에 가장 열정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그중 특히 경기

도는 다가올 환황해경제권, 동북아 시대를 맞아 정치ㆍ경제ㆍ문화 등 국제교류

의 중심지로서뿐만 아니라 북방교역의 전위기지로서 그 중요성을 날로 더해가

고 있으며 남북교류 및 협력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14) ｢中 백두산 관광객 작년比 20% 증가… 사상최다 전망｣(2014. 9. 7), https://www.nocutnews.

co.kr/news/4085582(검색일: 2019. 1. 10).



184 •남ㆍ북ㆍ중 경제협력 방안 연구

특히 남북간 경제교류의 확대, 그리고 남북간 인구와 물자의 이동을 연결해주

는 교통의 요충지인 경기 북부지역은 지역개발의 잠재력이 높다. 강원도 역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국내 유일의 분단 도라는 상징성을 내세워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남북 강원도 연구회’를 창립하는 등 남북간 교류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구체적 실천으로 강원도는 내년 사업 예산으로 50억 원을 책정해 말라리

아 공동방역과 결핵 퇴치사업, 송어양식장 건립 지원사업, 금강산 공동 영농사

업, 산림 병충해 방제 사업, 동계스포츠 교류 및 북 강원도 원산에서 국제 유소

년 축구대회를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회는 남북 강원도 문화, 관

광 교류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금강산 관광 재개방안과 강원도 평화지역 

조성, 그리고 예술인 교류를 통한 남북간 공감대 형성방안에 대해 논의했

다.215)

그러나 남북화해의 분위기에 힘입어 ‘남북 관광교류협력 활성화’라는 용어

가 습관적/관행적으로 사용되면서 냉철한 성찰이 절실해 보인다. 왜냐하면 한

반도에서의 남북 관광교류협력은 이른바 ‘쌍방향 관광교류(Two way 

tourism)’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관광

교류협력은 대부분 남측 기업이 자본을 제공하고 북측에서 자원 환경이나 인력

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왔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관광 활성화는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이제 ‘VR 평양 여행’도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 여겨진다. 통일연구원에서 북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 플

랫폼 개발을 선언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216) 남북한 협력 및 도

시교류가 활성화될수록 대북정책, 지자체 교류, 도시연구 활성화 등에 필요한 

북한 정보 제공 웹 플랫폼(Web Platform) 개발이 절실하다. 이 웹 플랫폼은 

215) ｢강원도의회 ‘남북 강원도 연구회’ 창립｣(2018. 11. 26), http://news.mk.co.kr/newsRead.ph

p?year=2018&no=739042(검색일: 2019. 1. 10).

216) ｢이제는 ‘VR 평양 여행’... 북한 정보 제공 웹 플랫폼 개발한다｣(2018. 11. 30), http://www.ohmy

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2332(검색일: 2019.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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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북한 도시에 대한 인문사회지리 및 경제지리 속성정보(DB), 공간변화 분

석, 스토리텔링 등을 담을 예정이다. 북한 도시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입체적으로 시각화, VR(가상현실) 체험까지 제공한다는 포부를 

담은 계획이라고 한다. ‘북한 도시포럼’217)이 발족한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

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과들이 남북관광교류와 협력에 새로운 

물적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 북중협력 여건과 현황

1) 문화예술

최근 들어 북한과 중국의 교류협력 움직임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8년 7월 14일자 『통일뉴스』의 ｢中 주재 北 대사관, 북중 우호조약 57주년 

연회 개최｣라는 기사에 따르면,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75주년”에 즈음하여 중국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열린 연회에서 북중은 상호간 

신뢰와 협력의 의지를 더욱 돈독히 했다. 주중 북한대사는 이 자리에서 “김정은 

동지께서는 세 차례에 걸치는 역사적인 중국 방문으로 조중친선을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특별한 관계로 발전시키시었다”면서, “앞으로도 중국동지들과 함

께 두 당, 두 나라 최고영도자 동지들의 의도를 받들어 조중친선 협조관계를 끊

임없이 발전시키고 두 나라 사회주의 건설위업을 추동하며 동북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왕천(王晨)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올해에 들

어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동지와 김정은 위원장 동지께서는 역사적인 상봉

217) 통일연구원은 33명의 도시 연구자, 인문ㆍ예술 작가, 미디어 종사자, 지역연구자, 북한학 연구자 등

으로 구성된 회의체 성격의 ‘북한도시포럼’을 조직하여 2018년 11월 29일 1차 포럼을 열었다. 향후 

북한 도시별 전시 시리즈 및 북한과의 공동연구, 도시교류(결연)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

일연구원, KINV 북한도시포럼, https://www.kinu.or.kr/brd/board/605/L/menu/397?brd

Type=R&thisPage=1&bbIdx=55290(검색일: 2019.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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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진행하시어 전통적인 중조 친선관계를 계승 발전시키고 전략적 의사소통

을 강화할 데 대한 일련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이룩하심으로써 두 나라 친선협

조의 새 장을 열어놓으시었다”면서 “조선동지들과 함께 손을 잡고 중조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화답했다.218) 

북한에서의 문화와 문화교류의 함의는 우리와는 다른 층위를 지닌다. 북한

은 문화에 독특한 기능을 부여하면서 “정치가 뚫고 들어가기 힘든 곳에도 문학

예술은 뚫고 들어갈 수 있으며 총포를 가지고 쟁취할 수 없는 것도 문학예술을 

가지고 쟁취할 수 있다”고 여기고, 문화교류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했

다. 대내적으로는 문화를 “인민대중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교양하고 당과 대중

을 연결하는 정치적 무기”로 인식했고, 대외적으로는 양국간의 교류와 협력을 

규정할 수 있는 ‘문화협정’을 외교의 주요 수단으로 삼았다.219) 

북중 문화외교는 북한이 1949년 중국과 수교한 이후, 1953년 11월 23일 체

결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경제 및 문화합작에 관

한 협정｣220)에 기초하고 있다. 저우언라이(周恩來)와 김일성이 서명한 협정문

은 첫째, “경제 및 문화관계 강화발전, 경제 및 기술적 원조 호상 및 합작 진행”

을 하며 둘째, “경제, 무역, 교통, 문화, 교육 교류 사업 촉진 및 경제, 무역, 교

통, 문화, 교육 유관기관들로부터의 구체적 협정 추진”을 담고 있다.221)

2019년 벽두부터 북한의 예술단이 베이징을 방문해 공연을 펼치고 돌아오

는 등 북중간 문화예술 교류가 전에 없이 활발하다. 『신화망』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북한 국립민족예술단222)은 2013년 1월 5일 연초부터 매우 활발하게 

베이징 공연을 시작으로 톈진, 상하이, 난징, 선전, 광저우, 푸젠, 창사 등지에

218) ｢中 주재 北 대사관, 북중 우호조약 57주년 연회 개최｣(2018. 7. 14), http://www.tongilnews.com/

news/articleView.html?idxno=125518(검색일: 2019. 1. 20).

219) 모순영, 전영선(2013), p. 222. 

220)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2010), http://www.dbpia.co.kr/Article/3072718(검색일: 201

9. 1. 16) 참고.

221) 모순영, 전영선(2013), p. 227. 

222) 1947년 창립된 국립민족예술단은 북한의 3대 예술단 가운데 하나로, 400여 명의 단원으로 구성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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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총 1개월 동안 순회공연을 했다. 국립민족예술단원 60여 명은 순회공연에

서 심청전, 장화홍련전, 춘향전 등을 새롭게 창작한 무용과 음악을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다.223) 북한과 중국의 문화예술 교류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

다. 북한의 대표 가극단인 ‘피바다 가극단’은 2008년에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중국 순회공연을 진행했었다. 그에 이어 2010년에는 5월부터 한달간 가극 ｢홍

루몽｣의 중국 순회공연이 있었다. 이 순회공연은 중국문화부의 초청에 따른 것

으로 공연지는 베이징, 우한, 선전, 충칭을 비롯한 7개 도시였다. 북한이 중국

의 고전소설 홍루몽을 가극으로 만든 것은 조(북)ㆍ중 친선의 해를 기념하기 위

한 것이었으며 ‘조중친선 60주년’을’ 맞아 2009년 9월 방북한 원자바오(溫家

寶) 중국 총리는 김 위원장과 함께 이 가극공연을 관람했다.224) 

2018년 4월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방북한 중국 예술단의 발레무용극 ｢붉은 

여성중대｣를 부인 리설주와 함께 관람했다고 한다. 공연 후 김 위원장은 “중국 

예술단의 이번 평양 방문이 공동의 재부인 북중친선의 전통을 계승하고 더욱 

공고 발전시키는 데서 의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고, 동행했

던 쑹타오(宋濤) 중국 대외연락부장 등 중국 인사들과의 담화에서도 “사상성과 

예술성이 높고 중국의 민족무용과 발레 기교를 특색있게 결합한 훌륭한 공연”

이라고 평가하며 북중 양국간 문화교류를 발전시킬 것도 주문했다고 한다. 쑹 

부장 역시 “시진핑 동지가 김정은 동지와 이룩하신 공동의 합의를 대단히 중시

하고 있다”며 “최고 영도자 동지들의 의도를 받들어 문화예술 부문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교류를 심화시켜 중조친선을 훌륭하게 수호하고 훌륭하게 공고히 

하며 훌륭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 응답했다.225)

2018년 11월 5일에는 북한과 중국 예술인들의 합동공연이 진행됐다. 여기

223) ｢북한-중국 연초부터 문화교류 활발｣(2013. 1. 18), http://nk.chosun.com/news/articleVie

w.html?idxno=146220(검색일: 2019. 1. 16).

224) ｢피바다 가극단, 5~6월 ‘홍루몽’ 중국순회공연｣(2010. 4. 16), http://www.tongilnews.com/ne

ws/articleView.html?idxno=89704(검색일: 2019. 1. 15).

225) ｢北 김정은 부부, 中 예술단 공연 관람… 북중 문화교류 발전 언급｣(2018. 4. 17), https://www.yn

a.co.kr/view/AKR20180417019100014(검색일: 2019. 1. 15).



188 •남ㆍ북ㆍ중 경제협력 방안 연구

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내각부총리,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

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공연을 관람했다. ｢불타는 소원｣, ｢꽃피는 일터｣, 

｢붉은기 펄펄｣, ｢나의 중화민족을 사랑하네｣ 등 양국 인민들의 애창곡들로 공

연이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중친선은 영원하리라｣라는 곡은 북한과 중국

의 친선을 도모하는 취지를 살린 곡으로 북중 우호친선의 열기를 보여주었다. 

공연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과 중국은 역사의 온갖 풍파를 이겨낸 전통

적인 친선 관계가 있다. 앞으로 양국의 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시진핑 국가주석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

는 등 북중 우호협력의 공고함을 강조했다. 공연 중 무대 중앙 스크린에는 김일

성 전 북한 주석과 덩샤오핑(鄧小平) 전 중국 주석,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후

진타오(胡錦涛) 전 주석 등 북한과 중국의 역대 최고지도자가 악수를 나누는 사

진이 비춰지기도 했다.226)

북중이 문화예술을 통한 교류협력 활성화에 열의와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2) 관광

북중간 관광교류 역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 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지

만, 최근 북한 사람들의 방중에 관한 보도는 예상을 넘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의 서비스업 분야에서 해외 인력송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해외여행을 떠나는 북한인 중 서비스업 인력송출이 차지

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중 대부분이 중국으로의 송출로, 이

들의 중국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북중간 관광교류는 여전

히 중국인의 방북이 절대적이다.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의 총수는 전체 북한방문 관광객의 80~90%에 

226) http://www.rodong.rep.kp/ko/index.php?strPageID=SF01_02_01&newsID=2018-11-0

6-0015(검색일: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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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고 있어 중국 관광객들이 북한의 관광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절대

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2010년부터 북한을 관광하는 중

국인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인 관

광객이 선호하는 북한의 관광지로는 평양, 개성, 금강산, 나선, 칠보산, 묘향산 

등을 꼽을 수 있다.227) 하지만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 후 중국정부는 대

북한 관광을 통제하기도 했었다. 그 결과 2013년에는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하였으며, 그 이듬해인 2014년부터는 북한 관광객 수에 관한 

통계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서는 북한이 다양한 

캠핑, 레포츠, 농장체험 등 외국인 대상 관광 상품을 소개하면서, 향후 더 많은 

전문 주제관광 상품을 적극 개발해 국제 관광시장에 내놓겠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관광 통계나 자료에 북한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광이 잘 드러

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광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2015년에만 해도 상당수의 관광상품이 출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

상과는 달리 중국여행사의 북한 관광코스는 매우 다양하다. 2015년에는 마식

령 스키장에서 진행하는 마라톤 코스도 소개됐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북한전

문 온라인 여행사인 ‘익스피리언스 노스 코리아’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호화 스키장인 마식령 스키장에서 2015년 10월에 마식령 마라톤 대

회를 개최한다”며, “스키장 경사면을 뛰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북한의 아

름다움을 발견하라”고 홍보했다. 이 여행사는 2015년 10월 2일부터 2박 3일, 

3박 4일 그리고 6박 7일 세 가지 일정의 상품을 출시했다. 마라톤 코스도 2015

년 10월 4일 마식령 스키장 호텔 앞에서 출발해 42.195km를 달리는 코스를 

비롯해, 그 절반인 21.0975km, 그리고 10km과 5km 구간으로 나눠 호텔로 

돌아오는 코스도 있었다.228) 이 밖에도 미국 뉴저지에 본사를 둔 북한전문 여

227) 김지연(2013), file:///C:/Users/user/Downloads/%EC%A7%80%EA%B2%BD%ED%8F%AC%2

0%EC%A0%9C-13-41%ED%98%B8.pdf(검색일: 2019. 1. 19).

228) ｢중국 내 북한전문 여행사, 마식령 마라톤 관광 출시｣(2015. 8. 4), https://www.voakorea.com/

a/2896942.html(검색일: 2019. 1. 1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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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우리 투어스’229)는 2015년 9월 북한 동해에서 북한인들과 외국인들을 

위한 파도타기 캠프도 개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대외경제 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으며, 원산-금강산 관광지들을 비롯한 경제개발구 개발사

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북한 관광 붐에 대한 언론 보도는 매우 많은 시

사점을 준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북ㆍ중 정상회담을 기점으

로 지린성 훈춘시 등 북중 접경지역에서 ‘조선에서 해물을 맛보자’ 등 다양한 

‘북한 1일투어’ 상품이 시장에 등장했다고 한다. ‘북한 1일투어’는 중국 관광객

이 북ㆍ중 접경지역에서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어간 후 여행지에서 해산물을 

먹고, 여행지 특산품인 담배, 의류 등 특산물을 구매한 후 다시 중국으로 돌아

오는 일정이다. 북한 관광상품은 저렴한 가격으로 만족도가 높지만 수용인원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8월 북한을 여행한 중

국 기자에 따르면 5인 가족이 “북한산 꽃게, 새우와 술까지 실컷 마셨음에도 불

구하고 총 비용이 300위안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

고, 해산물이 신선하고 맛도 좋아 크게 만족했다”는 소감을 남겼다. 여행 기본비

용은 1인당 100위안(약 1만 6,500원)이며, 가이드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하

는 불편함만 감수한다면 인기만점이다. 그러나 1일당 최대 투어 가능 인원은 

500명으로 제한돼 있다. 북한 평양지역으로의 여행 또한 인기 있는 여행 상품

이다.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2018년 7월 이후 단둥-평양 열차표를 구하기

가 어려워 최소 10일 전에 표를 구매해야 할 정도로 평양지역이 최근 중국 관광

객들에게 각광받고 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

고 있지만, 현재 평양 내 중국 여행객은 하루 1,000~2,000명에 준한다”고 한다. 

단둥의 한 여행사 관계자는 “최근 북한을 여행하려는 관광객 수요가 늘고 있

229) “North Korea Highlights Tour 2019-- led by Tongil Tours founder Alek Sigley”(2019. 2. 

19), http://pan-asian.blogspot.com/2019/02/north-korea-highlights-tour-2019-led-

by_19.html(검색일: 2019.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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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중국 각지의 많은 관광객이 압록강 주변을 보려 한다”며 “북한 경제개혁 

계획 및 북ㆍ중관계가 점차 개선됨에 따라 중국 내 북한 관광객 증가에 일조하

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여행은 저렴하면서 볼거리도 많아 중국에서도 큰 인기

를 얻고 있으며, 북한이 점차 개방 추세로 접어들면서 여행 외에도 김정은 국방

위원장 주도로 2018년 6월에는 ‘대동강해산물 식당’을 오픈하는 등 북한에서

도 먹거리, 볼거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230) 일본 『아사히 신문』은 중국 지

린성 훈춘에서 출발해 북한에서 해산물을 맛보는 당일치기 투어가 2018년 7월 

10일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이 투어는 관광객들이 함께 버스를 타고 국경 다리

를 건너 북한에 가 관광시설에서 해산물 요리를 먹고 담배나 의복 등을 사서 수 

시간 내에 돌아오는 일정이다. 투어의 기본요금은 노래와 춤 관람을 포함해 단

돈 100위안이다. 단 중국인만 참가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나와 주변을 관광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관광객들이 많으면 500명에 이르기까지 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지

만, 중국과 북한은 관광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231)고 지적했다. 

심지어 중국 단둥에서 출발해 북한 신의주를 구경하는 반나절 짜리 관광상

품도 등장해 지난해 중국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둥

시가 2016년 7월부터 시작한 반나절 일정의 이 신의주 관광상품을 이용한 사

람의 수가 지금까지 2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신의주 반나절 관광상품은 압록

강변에 마련된 ‘신의주상륙관광원구’와 신의주 시내를 둘러보는 일정으로, 비

용은 약 50달러에 불과하다고 한다. 압록강대교 연안에 건립된 신의주상륙관

광원구에는 식당과 기념품 상점, 공연무대 등이 들어서 있다. 관광객들은 이곳

에서 노래, 춤, 악기연주 등 공연을 보고 차량으로 신의주 시내를 돌아본 뒤 오

후에 단둥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2016년 단둥 시는 신의주 관광을 촉진하기 위

230) ｢중국에서 불고 있는 북한 관광 붐... 저렴하면서 볼거리 많아 큰 인기｣(2018. 9. 11), http://www.

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062(검색일: 2019. 1. 5) 재인용.

231) ｢日언론 “북한서 해산물 맛보는 ‘당일치기 투어’ 인기... 중국인만 가능｣(2018. 8. 13), https://new

s.joins.com/article/22882008(검색일: 2019. 1. 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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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출입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여권과 입국사증 대신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통행증만 발급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단둥시는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변경

도시로 북한과 306km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대북 무역의 중심지이며, 북한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85%가 거쳐 가는 도시다.232)

현재 중국정부는 압록강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두만강 지역에서도 북한, 러

시아와 협력해 ‘국제관광합작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관광합작구는 지린성 

훈춘시 팡촨 일대를 중심으로 북한 라선시 두만강동과 연해주 하산구가 각각 

10㎢ 의 토지를 편입시켜 조성되며, 세 나라가 공동으로 관리하게 된다. 북한

도 외화벌이 수단으로 관광업을 강조하면서 중국 접경에 관광특구를 잇따라 조

성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33)

중국 내 북한 여행사 중 하나인 ‘고려 투어’는 1993년부터 북한 여행 투어를 

제공234)하고 있다. 주로 베이징에서 출발해 북한의 평양을 도착지로 여행하는 

패키지를 제공한다. 북한 여행을 갈 때는 북한어 능통 가이드 2명과 운전기사

가 동행한다. 고려 여행사 직원은 북한의 여행 가이드 라인, 예절, 안전 및 여행

에 관한 철저한 사전 브리핑은 제공하지만 국내에서의 개인 투어에는 동행하지 

않는다. 가격은 그룹 크기, 여행 기간 및 호텔 등급에 따라 다르며, 베이징, 선

양, 블라디보스토크 또는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있다. 그룹 여행 위주

인데 한 그룹은 주로 20~25명 정도다. ‘고려투어’가 출시한 북한 투어 상품의 

실제 1일 투어 사례의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07:00 호텔 조식

08:00 가이드와 함께 평양 지하철, 공예품 쇼핑

10:00 만수대 공원, 김일성 광장 투어

12:00 쇼핑 및 오찬 평양냉면

232) ｢단둥 출발 ‘신의주 반나절 관광상품’ 6개월새 2만 명 기록｣, https://blog.naver.com/ysyang08

15/220912865883(검색일: 2019. 1. 15) 재인용.

233) ｢중국 단둥-북한 신의주 반나절 관광 인기｣(2017. 1. 13), https://www.voakorea.com/a/3673

820.html(검색일: 2019. 1. 10) 재인용.

234) KORYO TOURS, https://koryogroup.com/about-us(검색일: 2019.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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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조국 해방 전쟁 박물관, 푸에블로호 참관

16:00 만수대 아트 스튜디오 참관

18:00 바비큐 만찬

20:00 롤러스케이트, 호텔 투숙

사계절 가능한 코스로 예산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신청 절차도 매우 간단하

다. 그러나 미국과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중국 내 북한 전문 여행사는 ‘고려 투어’ 외에도 여럿 존재한다. 이들 여행사

가 제시하는 다양한 관광 상품을 정리해 보면 [표 3-22]와 같다. 

표 3-22. 중국 내 북한 관광상품 

여행사
아이템

(RMB 가격)
특징 비고

단둥구주국제여

행사(丹東九州

國際旅行社)1)

평양-개성-판문점-묘향

산 4박(2,300, 2,700 등), 

신의주 1박 2일(1280), 

1일(750), 개성-평양-판

문점-원산-금강산 5일

(3,690) 

단둥 출발, 평양 3박(5성급 호텔). 개성 

연회(북한 신선로, 냉면, 불고기) 

김용여행차(金龍旅行

車) 침대칸, 최고의 안전

보장

잉커여행

(盈科旅游)2)

상하이 출발, 항공왕복 4

박 5일(4,880~5,630)

상하이(푸둥)-평양-묘향산-개성-남

포-상하이

베이징 또는 항저우 

출발(4,450) 등

C-Trip(携程)3) 베이징 출발, 평양 

4박(3,000)

평양(김일성 박물관, 만경대 소년궁, 조

선개선문, 우의탑, 만수대대기념비, 주

체사상탑, 평양 전철)-판문점-개성(고

려 박물관)-묘향산(국제 우의 발전관)

-

신신여행

(欣欣旅游)4)

베이징 출발, 평양-묘향산

-남포-개성 5박(4680)

베이징-평양-묘향산-남포(청산농

장)-개성(고려인삼)-베이징
-

랴오닝성 某 

북한 전문 

여행사5) 

한국 거주 또는 한국 출발 

외국인 대상 독점 특화

 NO VISA(관광증으로 대체), 특별전

세기 이용 서해항로 평양행 

2018년 7월 북한, 

2018년 11월 남한 선우

항공여행사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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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2. 계속

여행사
아이템

(RMB 가격)
특징 비고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6)

‘All Koreas Part 3’ 남북 

분단 체험

북중접경지대, 남북접경지

대 투어를 통한 분단 체험 

단둥 출발, 속초-고성-철원-판문점-

청와대 등(1주일) 코스와 베이징 출발, 

톈진(天津)-선양-단둥-신의주-선전

-신안주-평양(K27/28 철도 이용). 

① 신의주의 중심광장, 민속공원, 화장

품 공장, 압록강 공원, 김일성 동상 등

(당일치기, 750) ② 나선특별시의 나

진, 비파도(1박 2일) ③ 평양-개성-판

문점-38선-묘향산(3박 4일, 3,000) 

등 3종 출시

2019년 6월 실시 예정 

발표

자료: 1) http://www.3149111.com/(검색일: 2019. 1. 16).
2) http://hangzhou.c2btrip.com/xianlu/4797642(검색일: 2019. 1. 16).
3) http://you.ctrip.com/journeys/NorthKorea100103/504812.html(검색일: 2019. 1. 16).
4) https://www.cncn.com/xianlu/816684595558(검색일: 2019. 1. 16).
5)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20180711_5-07112018084743.html(검

색일: 2019. 1. 16).
6) http://news1.kr/articles/?3485285(검색일: 2019. 1. 16)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북한 여행에서의 특별한 주의사항은 외국인 여행객의 경우 여행사에서 정해

놓은 코스대로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관광명소는 물론 음식점ㆍ호텔도 지

정된 장소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은 전용 상점에서만 특산품, 식품 등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여행에는 휴대폰 휴대, 노출, 남한 및 미국 

관련 상품 휴대, 단독행동, 무분별한 사진 촬영, 낙서가 금지된다는 점이 반드

시 명심해야 할 내용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중 관광 교류협력의 사례와 아이템은 무궁무진하

다.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백두산 동쪽의 ‘무봉 국제관광특구’는 북

한이 중국의 허룽시와 함께 관광특구 건설사업을 추진한 사례이다.235) 이외에

235) ｢북중 공동 개발한 백두산 ‘무봉관광특구’ 15일 개방｣(2015. 7. 12), http://news.kbs.co.kr/new

s/view.do?ncd=3111374&ref=A(검색일: 2019. 1. 16). 중국 지린성 관광구와 허룽시가 합작해 

무봉관광특구 1차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시작된 북한지역 백두산 관광코스로 2015년 7월 15일 오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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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양한 지역과 관광루트가 개발되어 있다. 물론 지역적으로는 북중 경계지역

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면 다음 세 지역을 들 수 있다. 첫째, 2009년 두만강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이 중국정부의 국가전략으로 승격된 두만강 지역으

로 중국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북한을 주요 관광대상 국가로 지정한 이래 활기

를 띠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북한 나선시로의 무비자 여행 개시에 이어 중국 훈

춘-북한 나선-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3국 무비자 관광코스가 개발되면

서 중국 관광객들의 관심과 수요가 폭증 추세에 있다. 둘째로 압록강 하류 지역

을 들 수 있다. 2009년 7월 1일 중국정부가 ‘랴오닝 연해경제지대 발전전략’을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승격시킴에 따라 압록강 인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다. 이

에 따라 IT산업, 관광과 농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상정한 압록강 하류의 황금평 

경제개발구가 주목받게 되었고 북한은 ｢나선경제무역법｣과 ｢황금평ㆍ위화도 

경제구법｣을 정비해 중국의 대북한 투자협력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셋째로 백두산 지역을 들 수 있다. 2012년 10월 10일 중국 지린성 백

두산 관리위원회와 북한 국가관광 총국은 평등과 호혜주의의 원칙하에 백두산

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 측은 백두산을 북파구, 서파구, 

남파구로 나누어 개발ㆍ관리하고 있고, 북한은 동파구를 관리하고 있다. 

이들 지역과의 연계관광 루트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첫째, 연변을 기점

으로 한 관광루트로는 훈춘-나선 2일 버스관광, 훈춘-나선 3일 자가용관광, 도

문-북한 남양-청진-칠보산 4일 호화열차관광, 용정-북한 혜령-청진-칠보산 4

일 버스관광, 화룡-북한 백두산 동파-무봉 관광특구 3일 버스관광, 훈춘-블라

디보스토크-나선 3국 순환관광과 현재는 중단되었지만 옌지-평양-금강산(묘

향산)-개성-판문점 전세기 관광과 훈춘-나선-금강산 호화 크루즈관광(현재는 

중단) 등도 있었다. 둘째, 단둥을 기점으로 한 관광루트로는 단둥-신의주 1일

관광, 단둥-신의주-묘향산 3일 버스관광, 단둥-신의주-묘향산-평양-개성 전

세기 관광, 단둥-평양-개성-판문점 3일 열차관광, 단둥-평양-개성-묘향산-남

포 5일 열차관광 등이 있다. 셋째, 중국 선양에서 정기항로를 이용한 관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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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평양 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1회 운행하며, 이를 통해 베이징-

평양-금강산-개성-판문점 관광이 이루어진다. 선양-평양 정기항로를 이용한 

관광루트로 묘향산, 개성, 판문점 관광(매주 2회, 수ㆍ토)도 있다.

다. 남ㆍ북ㆍ중 협력방안

남한과 북한 사이에 훈풍이 불어오듯, 중국과 북한의 관계 역시 이전의 냉각

상태를 벗어나 다시 전통적인 혈맹의 지위를 회복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걸맞게 남북/북중 간 문화예술 교류협력도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

에 조응하는 새로운 남북/북중 관광정책 수립이 절실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ㆍ북ㆍ중이 연계 협력해 공생공존의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다. 

1) 문화예술

북한과의 교류에서 문화예술이 선행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일 것이

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 대부분이 그러했듯이 문화예술을 체제 유지를 위한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활용하여왔다. 따라서 북한의 문화예술 및 문화유산 정책

은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체제 선전 및 강화의 성격이 강하고 정치적 목표를236) 

담고 있는 것으로, 북한 노동당의 사상과 정책 변화에 따라 조응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시대의 문화예술 역시 시대적 상황에 따른 변화에 조응해가고 

있고, 남북한 교류의 물꼬를 트는 유력한 계기가 되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남북간 문화교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힘입은 바 크다. 2018년 한 해 동안 많은 남한의 유명 연예인들이 북

한에서 공연했고, 북한 역시 과거에 전례가 없었던 만큼 여러 차례 남측으로 예

술단을 파견해 공연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아이스하키와 아시안게임 

236) 정상우(2018), pp. 223~24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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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축했었는데, 이는 남북한 상호 갈등을 없애고 남북

이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시금석 역할을 했었다고 여겨진다. 또한 2018년 

전주국제영화제에 이어 2019년 부산국제영화제의 북한 영화와 영화인 초청, 

그리고 향후 기획되고 있는 북한 영화와의 기술적 협력을 통한 공동제작 등도 

실현된다면 남북한의 동질성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와 중국의 관계 개선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다. 또한 북중간 교류협력이 남북한간 교류협력을 이끌어내는 교두보가 

될 수도 있을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남북간 혹은 북중간 가장 간편하고 쉬운 

교류협력을 시작으로 궁극적으로는 남ㆍ북ㆍ중 공동의 교류협력 방안을 도출

해내는 것이 관건이라 여겨진다. 우선 북한에 대한 미국과 UN 등에 의한 어떠

한 제재도 완화되거나 폐지된 바 없기 때문에 경제협력에 관한 어떤 조치도 불

가능한 상황이다. 인도적 지원이나 상호 공연교류나 방문 외에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의 협력을 통한 방법밖에 없다. 문화

예술 공연이 남북한간 동질성 회복과 상호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큰 도움

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북한사회에서 문화예술 공연은 자본주의 시스템

에서처럼 상품화되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투자수익을 창출하는 공연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남북한간 공연교류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

다. 국가 시스템을 벗어나 일반 기업이 참여할 이유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당연히 자금과 기술 및 운영 노하우에 대한 외부 역량이 절실히 필요

한 상황이다. 이를 적시에 활용할 수만 있다면 남과 북 누구에게도 득이 될 것

임에 분명하다. 현재로서는 북한에 대한 직접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

에, 중국 등 제3국의 기업을 통한 간접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향후 완화

되거나 폐지될지도 모를 대북제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중국기업과의 계약 체

결에 북한의 참여를 이면 계약으로 합의해 두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북한을 참

여시킨 한중 교역, 그리고 신의주나 나진선봉 경제특구에서의 3국 협력 등이 

남ㆍ북ㆍ중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만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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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내면에 상존하고 있는 부정적인 대북인식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어떻게 부정적 대북인식을 극복할 것인가? 북한을 더 이상 이데올로기의 대상

이 아니라 경제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막대한 북한의 부

존자원, 관광자원, 개발 가능성 등이 곧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부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을 공유할 때 대북인식의 변화가 생겨날 것이다. 물론 부

정적 측면도 없지 않으므로, 맹목적 낙관은 금물이라는 경각심은 필요하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문화교류가 증대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중

국 사이의 문화적 교류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북한의 개혁개방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정보통신 발달과 중국의 경제적 

성장을 고려하면 중국과의 문화교류는 계속해서 이어져갈 것이다. 북한과 중국 

간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교류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촉과 북한 사회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다. 전체적으로 북한과 중국 간에는 정치ㆍ군

사ㆍ사회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형성되고 성장해온 네트워크들이 작동

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들이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교류 역시 더욱 활발히 일어날 것이다. 이

러한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무엇보다도 남ㆍ북ㆍ중 사이에 더 많은 소통이 절실하다. 물자와 사람이 교

류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측면에서 남북한 철도 연결은 상징성도 있지만 

그 실질적 의미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남북철도가 연결된 이후 서울역, 광명

역, 삼성역, 부산역, 목포역 중 어느 도시가 유라시아 고속철도 시발역이 돼도 

좋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복원으로 부산에서 북한을 지나 중국이나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함으로써 부산에서 러시아와 유럽을 직접 갈 수 있게 된다면 

이는 한반도 전체의 부가가치 창출에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스마트시

티 협력을 비롯해 각 분야에 걸친 남북상생 교류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한반도

의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여는 데 남측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

반도 남쪽의 최대 항만도시인 부산이 시발점이 된다면 육로와 해로 두 가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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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유럽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즉 육ㆍ해상을 연결하는 복합물류루트 활성

화로 귀결될 것이다. 북한과 중국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

한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부산에서 출발해 북한을 거쳐 이동하는 유라시아 

철도 운영 및 항만과 조선에 있어 뛰어난 실력을 가진 남한이 북한과 협력 네트

워크를 구성한다면 북중간 교류도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

다.237) 

2) 관광

관광산업은 자본을 투입하는 남측이건 관광자원을 제공하는 북측이건 양측

의 실질적인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사업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분단국가의 남북한 관계라는 특수성’을 인정받은 ‘금

강산 관광’이나 ‘개성 관광’ 재개는 매우 절실한 사업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북

한은 제재 완화만 되면 관광 교류협력을 위한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

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북한간의 특수성을 고려

해 중국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는 지헤가 필요하다. 

북한은 지금 관광개발을 위해 6개소의 국가급 및 지방급 관광특구를 조성 중

에 있다. 최근 발간된 북한의 자료238)에 의거하면 북한이 경제개발을 위해 매

우 다양한 경제특구를 개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특구는 중

앙급(中央級)개발구와 도급(道級)개발구로 구분되는데, 중앙급으로는 원산-금

강산 국제관광지대, 라선 경제무역지대, 황금평ㆍ위화도 경제지대, 금강산 국

제관광특구,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강령 국제록색시범구, 온정첨단기술개발

구, 진도 수출가공구 등 9개에 달하는 지대 또는 시범구가 있고, 도급으로는 자

강도의 만포 경제개발구와 위원 공업개발구, 함경북도의 청진 경제개발구, 어

랑 농업개발구, 온성섬 관광개발구, 경원 경제개발구 그리고 량강도의 무봉 국

237) ｢[창간 13주년 축사] 오거돈 부산시장 “공공성 강화ㆍ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2018. 11. 13), http:

//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1113010007710(검색일: 2019. 1. 16).

238) 차명철(2018).



200 •남ㆍ북ㆍ중 경제협력 방안 연구

제관광특구와 혜산 경제개발구, 평안북도의 압록강 경제개발구와 청수 관광개

발구, 강원도의 현동 공업개발구, 함경남도의 흥남 공업개발구와 북청 농업개

발구, 황해북도의 송림 수출가공구와 신평 관광개발구, 평안남도의 청남 공업

개발구와 숙천 농업개발구 그리고 평양시의 강남 경제개발구와 남포시의 와우

도 수출가공구 등 8개도 2개시에 해당하는 총19개 개발구가 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함경북도의 온성섬 관광개발구, 량강도의 무봉 국제관광특구, 평안북도의 청

수 관광개발구, 황해북도의 신평 관광개발구 등 관광과 관련한 개발구 6개소이

다. 이들을 도표화 하면 [표 3-23]과 같다.

표 3-23. 북한의 주요 관광개발구 

급별 명칭 위치 면적 업종

중앙급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강원도

(원산)
440㎢

생태환경 보장의 국제적 휴양 및 

치료관광, 역사유적 관광

중앙급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강원도 

고성군, 

금강군

225㎢ 금강산 관광

도급 온성섬관광개발구 함경북도 1.69㎢ 골프, 수영, 경마, 관광서비스

도급 무봉국제관광특구
량강도 

삼지연
20㎢

백두산지구 참관 및 관광객들에 대한 

종합서비스, 관광상품 생산

도급 청수관광개발구
평안북도 

사주군
20㎢

압록강 유역 자연지리 조건을 활용한 

관광서비스

도급 신평관광개발구
황해북도 

신평군
8.1㎢

명승지 유람 탐승 및 휴양, 체육, 

오락 등 다양한 관광서비스

자료: 차명철(2018), pp. 9~11, p. 14, p. 25, p. 27, p. 31, p. 39를 참고해 저자 작성.

이들 관광지대가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과 2중 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 대한 외국투자가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가들의 투자에 대한 법적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는 북쪽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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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때,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이 우선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본다. 북한은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13년 6월 8일에 “국내에서 특수 경제지대들의 개발을 

다그치기 위하여 투자가, 민간단체, 비정부기구들 사이의 협조와 교류를 촉진

하며 국내에 유리한 투자환경을 마련하고 다른 나라의 투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정부의 활동을 방조하는 민간단체”인 ‘조선경제개발협회’를 조직했다고 한다. 

남한은 이를 통해 남북 관광교류 협력의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남ㆍ북ㆍ중을 잇는 관광은 여전히 제3국 여

행사에 의해 진행되면서 남북한 주민을 배제한 제3국 관광객을 위주로 할 수밖

에 없어 보인다. 더 많은 남ㆍ북ㆍ중간 상호 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라. 소결

2019년 들어서도 화해와 공생 무드에서 ‘통일’이라는 글자가 가져다주는 의

미가 좀 더 특별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53년 휴전 협정 이후, 

66년이라는 시간 동안 분단되어 살아왔고, 그간 교류가 있었다고는 하나 그마

저도 미미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실정이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은 우리의 한 민족이 아니라 적으로 여겨져왔고, 누군

가가 통일에 대해 얘기하면 빨갱이로 몰아갔으며,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말하

면서도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에 초점을 맞추어 적대감을 키우기에 급급했다.

향후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남북통일’이 그렇게 간단히 이루어질 가능성

은 현저히 낮을뿐더러, 현실의 세계체제 및 분단체제 조건에서 남북을 하나의 

국민국가로 통합하는 것이나 두 개의 별개 국가 관계로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

을 것이다.239) 이와 같은 난제가 따르긴 하지만 동아시아와 세계 속에서 남ㆍ

북한의 사회적ㆍ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협력과 소통이 필수 불가결

하다. 중국은 ‘신실크로드 경제벨트(一帶)’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一路)’240)

239) 이남주(2018), pp.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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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목표로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중국의 초강대

국을 향한 열정과 거대자본의 성과는 일대일로 연구소와 홈페이지24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남ㆍ북도 협동전략을 세워 중국의 일대일로 못지 않은 

유라시아 진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북중간 관계를 

승계하면서 일대일로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봇물처럼 제기되고 있는 지자체간 교류협력은 성과 내기에 쫒기기보다

는 과정에 충실하며 차근차근 진행해가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옥류관’ 경기도 

유치, 농림복합형 농장(스마트팜) 시범공동 운영, 문화ㆍ스포츠 교류 활성화, 축

산ㆍ양묘 등 공동사업 추진, 임진강 유역 남북 공동관리, 남북 전통음식 교류대

전 개최 등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42) 부산시의 오거돈 시장 역시 한반

도 평화 시대 부산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 고민하면서 “2019년 5~6월경 열릴 아

시아 10개국 정상과의 회담인 한ㆍ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을 부산에서 유치하면

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시는 

2018년 11월 4일 평양 방문 당시 시장이 제안했던 ‘부산시 남북교류 사업서’를 

거론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항만물류 도시협의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

들을 준비 중이며, 계속해서 부산과 북한의 연결고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나아가 부산이 남북 문제를 넘어 동북아 해양수도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관문 공항인 신공항 건설로 하늘길까지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

히기도 했다.243) 아울러 부산발 유럽행 유라시아 철도운행, 남북공동영화제 개

최, 스마트시티 협력 등 남북상생 교류협력 프로젝트 등의 추진도 논의되고 있

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이 일본 후쿠오카, 니가타와 북한 함흥, 원산 등을 연결

하는 ‘환동해권 공동체’를 구축해 담론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도해야 한

240) 차재복(2018), pp. 160~195.

241) 중국일대일로망 공식 사이트, www.yidaiyilu.gov.cn(검색일: 2019. 1. 15)

242) ｢경기도-북측 교류협력사업 탄력... 이재명 지사 방북 가시화｣(2018. 11. 17), http://www.seoul.

co.kr/news/newsView.php?id=20181117500046&wlog_tag3=naver(검색일: 2019. 1. 19).

243) ｢오거돈 부산시장, 문정인 대통령 특보 접견｣(2018. 11. 23), http://www.newsfreezone.co.kr/

news/articleView.html?idxno=88967(검색일: 2019.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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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비전이 제시되고 있음244)은 주목할 만하다. 이 외에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 각 지자체들마다 기획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교류협력사업들을 문화

예술 관광 교류 아이템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일은 미래세대가 주역이 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통일에 관심이 있거

나 관련 학과 또는 중국(어)을 이해하고 남ㆍ북ㆍ중을 하나의 연계된 공간으로 

인식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남ㆍ북ㆍ중간의 교류를 시도

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물론 소프트랜딩이 가능한 문화예술 공연 교류는 반드

시 포함해야 한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남북한 청년 학생들의 상호 파견이나 교

류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매결연 희망 대학 학생끼리 상호간 1~2주 동

안 각각 남한과 북한의 문화예술 공연 교류 및 현장의 일상을 체험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남한에 방문하게 된 북한 대학생들은 남

한의 발전한 모습을 보며 더욱 통일을 염원하게 될 것이고, 북한에서 생활하게 

된 남한의 대학생은 그들의 어려운 생활에 좀 더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

을 모색해보는 계기가 되어 화해와 협력, 통합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화해협력과 북중간의 관계 복원이 진행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한반도

를 둘러싼 동북아는 새로운 문명사적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북중협력 증대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다. 중국의 거대 자본을 통한 무차별 공략

이나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일대일로’의 여러 가지 긍정적 성과245)에도 불구하

244) ｢환동해권 공동체 구축 땐 부산이 한반도 평화 주도할 것｣(2018. 11. 15), http://www.kookje.co.kr/n

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81116.22005006609(검색일: 2019. 1. 15).

245) 무디스사가 2015년 7월 28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연선 신흥시장국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일대일로’ 전략이 중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

는 첫째, ‘일대일로’ 경제전략은 역내 상업과 금융의 관계를 개선하여 인민폐의 국제화를 추진할 것

이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의 강철과 건축 등 업계의 생산력 과잉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유럽 및 중부아시아 지역과 상통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건립함으로써 더욱 많은 외국기업이 

직접투자를 통하여 중국 내륙과 서부지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이미 

해외업무를 전개했거나 글로벌 융자경험이 있는 금융기구는 이익을 볼 것이며, 재력이 탄탄한 대형 

중국기업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무디스 보고서, “‘일대일로’가 연선 국가

에 긍정적 영향 미친다”」(2015. 7. 29), http://korean.cri.cn/1660/2015/07/29/ls227769.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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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대일로를 통한 대중 종속에 대한 우려 등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

다도 여전히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할 만한 조치들이 미흡한 상황에서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어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냉혹한 현

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m(검색일: 2019.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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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장은 결론 부분으로 우선 1절에서는 제3장의 분야별 협력방안을 정책제언 

위주로 요약하여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제3장의 각 

절에서는 비록 분야별로 가능한 수준에는 차이가 있으나 최대한 협력방안을 제

안하고자 하였다. 

2절에서는 1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정책 사업들을 대북제재 무관 사업과 

유관 사업으로 분류하고 실행 가능한 순서에 따라 배열하여 정책 로드맵을 작성

하였다. 대북제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가능한 남ㆍ북ㆍ중 

협력을 시도하면서 경험과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3절에서는 단둥-신의주, 훈춘-나선에서의 남ㆍ북ㆍ중 협력 가능성을 정리

하였다. 제3장에서의 분야별 남ㆍ북ㆍ중 협력은 결국 북ㆍ중 접경지역에서 일

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단둥-신의주, 훈춘-나선은 각각 동해안 벨트와 서해안 

벨트를 통해 한반도와 중국을 잇는 대표적인 협력 가능지역이다. 거점지역 협

력을 결론에서 제시함으로써 남ㆍ북ㆍ중 협력의 실현 가능성을 보다 현실적으

로 가늠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서술하였다. 

본 연구는 남ㆍ북ㆍ중의 시각과 분야별 협력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연구로서 의미가 있으나 여러 연구의 제약으로 다루지 못한 내용과 미흡한 점

이 많기 때문이다. 

1. 정책 요약 

가. 교통물류

한반도-중국 경제회랑의 핵심적 구성요소라 할 수 있는 국제 운송회랑 구축

사업은 북핵 문제 등 역내 정치ㆍ군사적 갈등과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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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의 다자간 이해에 기초한 협력 사업이다. 이는 역내 긴장 해소와 함께 

평화 증진을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중국 국제 운

송회랑 구축은 전략적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중국 주도의 북한 교통물류 인프라 선점에 대응하는 

견제장치를 확보함과 동시에 북한 인프라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공동부담을 

통해 다자간 협력구도를 구축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남한만의 성장이 아니

라 북한, 나아가 남북, 중국과 동북아 전체 경제의 발전으로 확대되어갈 수 있

다. 특히 북한이 철도ㆍ도로ㆍ항만ㆍ공항 등 인프라 건설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수요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 운송로를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중국 경제회랑이나 한반도-러시아-중

국 경제회랑은 궁극적으로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가

운데 대북제재의 해제와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동반하고 주변 4강의 이해관

계를 조정하는 기초 위에서 다자간 협력 패키지 사업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등이 주요 협력기제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한반도-중국 국제 운송회랑 구

축을 위한 재정 확보 차원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적극적 활용과 

함께 미국, 일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국제개발(금융)기구의 발족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나. 에너지

북한은 에너지 공급을 위해 화력 및 수력 발전소 건설을 확대해왔고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는 태양광과 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하지만 북한의 에너지 공급 부족 문제는 구조적이며 만성적인 특징을 가지

고 있고, 1인당 에너지 사용량과 1인당 전력 소비량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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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다. 북한의 에너지 부족은 수력과 석탄에만 의존한 폐쇄적 에너지 정책

과 대외적으로 크게 축소된 에너지 지원과 관련이 깊다. 북한 에너지 문제의 

해결은 북한 내 에너지 산업구조 개혁과 국제적인 기술 및 자본 지원을 동시에 

요구한다. 

현재 논의할 수 있는 남ㆍ북ㆍ중 에너지 협력체제 구축방안은 참여국 수에 

따라 양자와 다자로, 실현 가능성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양자적 차원에서 남한, 중국, 러시아가 각각 대북 석유 및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다자적 차원에서는 남한-북한-중국 에너지 협력기구를 설립

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양자적 차원에서 남한과 중국, 러시아가 각각 북한

과 전력망을 연계하고, 다자적 차원에서는 남한, 중국, 러시아가 북한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며, 나아가 일본과 몽골까지 참여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향후 남ㆍ북ㆍ중 에너지 협력은 국제정치적 환경 변화에 심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지속 가능한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UN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해제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6자 회담 당사

국과 몽골이 참여하는 동북아 평화체제를 필요로 하고, 가능하다면 동북아 슈

퍼그리드에 미국이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에너지 안보 관

점에서 한 특정 국가에게 에너지 공급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

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도 다자간 협력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

다. 또한 전력 기술표준의 관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주파수가 50Hz인 반면 

남북한은 60Hz로 차이가 있다. 중국이 북한 전력망을 선점할 경우 남북한 전

력 통합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북한 전력통합을 목표로 한다면 북

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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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단지

산업단지 조성은 수요 창출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산업단지 조

성에 따른 소득과 소비의 발생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산업단지 조성은 

북한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물자부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고, 북한 지역경

제의 활성화는 동북아 경제권 형성에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남ㆍ북ㆍ중 3자가 참여하는 산업단지 개발모델은 생산요소의 합리적인 결

합과 지역 평화 정착이라는 명분에서 유효하다. 특히 북한과 같이 아직 공인되

지 않은 협력 파트너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력이 긴

요하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 설정된 특구들은 그대로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협

력의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남ㆍ북ㆍ중 산업협력 시 각국이 제공할 수 있

는 생산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비즈니스의 기획관리, 자본, 인력교육, 중간재 

등은 남한과 중국이 공급할 수 있다. 북한은 생산원료, 토지,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고, 북중 변경지역에 단지를 조성할 경우 정지(整地) 작업이나 전력 공급

은 중국에서 맡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3국은 지역 평화 정착이라는 이익을 얻

을 수 있다. 또한 남한과 중국은 창업과 투자에 따른 운영수익을 얻을 수 있고, 

특히 중국은 북중 변경지역 산업단지를 통해 토지사용료나 기업소득세 징수는 

물론 동북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 북한은 외화획득이라는 큰 이익

과 일자리 창출, 기술 습득, 공급부족 해결과 같은 혜택을 취할 수 있을 것이

다. 북한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함께 하려면 자본집약적 산업이나 첨단기술 산

업보다는 의류, 신발 등 위탁가공업과 농수산품, 식품, 목재, 운송장비 등 노동

집약적 산업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남ㆍ북ㆍ중 산업단지의 잠재시장은 일

차적으로 인접한 남ㆍ북ㆍ중ㆍ러ㆍ몽ㆍ일이 될 것이고, 점차 유라시아 교통 

노선을 따라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혹은 해운 노선을 따라 동남아와 인도로 

시장을 넓혀갈 수 있다. 이때 가공이 이뤄지는 지역이 중국인 경우 중국이 맺

은 FTA의 혜택을 보게 되고, 생산지가 북한이고 남한기업이 주체가 되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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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품이라면 남한이 맺은 FTA의 혜택을 입을 수 있다. 단 한반도 역외 가공

기지를 인정 받는다는 조건에서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상 당국은 한반

도 역외가공 지역의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협상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남ㆍ북

ㆍ중 각자가 누리는 경제적 이윤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강력한 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ㆍ북ㆍ중 산업단지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뒤따라가기보다 

동시에 혹은 한 발 앞서 추진돼야 할 것이다.

라. 환경

남ㆍ북ㆍ중 3각 환경협력은 첫째, 단계적 협력을 통해 남북 및 남ㆍ북ㆍ중 3

각협력에 대한 신뢰 구축, 둘째, 성공사례 창출을 통한 협력의 이익 공유, 셋째, 

남ㆍ북ㆍ중 채널과 국제채널의 병행 활용을 통한 협력의 지속성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ㆍ북ㆍ중 환경협력의 주요 과제는 본문

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가장 우선적으로 북한의 환경실태 파악을 통한 기

초자료 생성이 필요하다. 북한이 가장 실질적인 협력 수요자로서 추진 가능성

이 매우 높은 사업은 환경 인프라 구축이다. 또한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과 토

양, 생태계 파괴와 생물 다양성 감소, 자연재해 증가 및 반복되는 피해 등의 문

제를 고려하여 북한의 국토환경 복원 및 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남

ㆍ북ㆍ중 3자가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대기오염 문제 역시 주요 협력 과제가 

될 것이고, 기후변화나 지속가능 발전 등의 국제 환경이슈에도 공동으로 대응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의 탄소시장 잠재력을 활용해 남ㆍ북ㆍ중간 탄소

배출 거래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협력 추진을 위해서는 

조직 및 재정 기반이 중요하다. 초기 단계에는 국제기구 또는 중국이 주재하는 

국제회의 참석을 통해 남ㆍ북ㆍ중 환경당국 담당자 및 전문가 간 교류를 추진

하고, 협력관계의 심화발전에 따라 별도의 3각 환경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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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육ㆍ과학기술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이 해외 대학 및 관련 기관과 추진해온 지식교류협력

은 대체로 구미의 기관들이었다. 구미 선진국과 북한이 이뤄놓은 다양한 지식

교류협력의 성과를 적극 활용하고,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이 서구국가들에 

비해 어떤 비교우위를 지니는지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먼저 지식교류 사업이 지속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북한이 지식교류에 참여

하는 목적은 북한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참여국 모두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식교류 사업은 대학이라는 고급 소프트파워를 활용하여 북한 

엘리트들에게 자유주의의 가치와 물질세계를 노출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북

한 사회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또한 사상 교육에 극도로 신

중한 북한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북한과의 지식교류 사업은 적어도 진입단계

에서는 양자적 협력보다는 다자적 협력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을 실현하는 방법은 첫째, 남ㆍ북ㆍ중 대학 및 연구

기관을 통한 장기적인 지식교류 사업을 안착시키는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남

한과 중국이 협력하여 다자교류 방식으로 북한과 유의미한 지식교류 사업을 기

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교류를 트고 있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가용한 협력 

공간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통신 기술(ICT)과 청년창업 분야는 

3국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어젠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식교류협력을 추

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중 접경지대의 경제특구 개발과 지식 교

류협력을 연계해 추진할 수 있다. 과거와 같이 무차별한 개발주의에 의거해 협

력을 추동할 것이 아니라 다문화적이고 창조적인 가치에 기반을 둔 협업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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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문화예술ㆍ관광

문화예술 교류는 남ㆍ북ㆍ중 협력의 물꼬를 트는 가장 유력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 공연은 남북한간 동질성 회복과 상호 긍정적 이미지 제

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북한사회에서 문화예술 공연은 자본주의 시스

템에서처럼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상품화되어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이 아니

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남북 문화예술 교류를 수익사업으로서 접

근한다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관광산업은 자본

을 투입하는 남측이건 관광자원을 제공하는 북측이건 양측의 실질적인 경제발

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제재

완화 시의 관광 교류협력에 대비해 6개의 국가급 및 지방급 관광특구를 조성 

중에 있다. 다만 북한은 자금과 기술 및 운영 노하우에 대한 외부 역량이 절실

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한과 중국이 이를 적시에 활용해 협력할 수 있다

면 남ㆍ북ㆍ중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다. 

2. 단계별 정책 로드맵246)

남ㆍ북ㆍ중 3자협력은 대북제재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대북제재가 유

지되는 상황에서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 등 본격적인 협력은 불가능하다. 대신 

교육, 환경, 위생(의료), 관광, 연구 분야 등에서의 제한적인 협력은 가능할 것

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제3장에서 제안한 남ㆍ북ㆍ중 협력 정책들을 제재 

유지 단계와 제재 완화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정책 로드맵을 작성하고자 한다. 

또한 제재 유지 단계에서는 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협력을 추진하는 가운

246) 아래 단계적 접근 방식은 원동욱(2018a)을 참고하고 저자의 견해를 보강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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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중국과의 다양한 양자협력을 통해 한중협력 경험과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

도 필요하다. 중국과의 협력 경험과 신뢰는 향후 본격적인 남ㆍ북ㆍ중 사업이 

가능해질 때를 위한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제재 유지 국면에서는 한중 양자협력으로 ① 동북 3성에서의 협력(일

대일로-신북방정책)과 ② 대북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3자 협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표 4-1 참고). 우선 제2장에서 보았듯이 동북 3성은 일대일로 

구상(중몽러 경제회랑), 창지투(장길도) 개발계획, 신동북진흥계획, 랴오닝 자

유무역시험구 등의 중국 국가급 발전계획이 교차하는 지역이나, 최근 신성장동

력을 찾지 못하고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 있었다. 이에 동북 3성은 각각 남한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면서 대외협력,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모

색하고 있다. 남한의 입장에서도 중국 동북지역은 신북방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한반도와 일대일로 경제회랑(중몽러 경제회랑)이 연결되는 접점이며, 다수의 

중국 동포가 존재하고 역사적 유적을 공유하면서 이미 단둥, 훈춘 등에서 대북 

사업을 위한 플랫폼이 형성되어 왔던 지역으로서 향후 북한 개발을 위한 정부, 

기업의 교두보를 세울 수 있는 곳이다. 이렇듯 동북지역과 남한의 상호 협력에 

대한 요구가 일치하기에 전략적으로 양자협력을 적극 추진하면서 향후 본격적

인 북한 개발과 남ㆍ북ㆍ중 협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중 양국 정부도 이런 

인식하에 2018년 2월 한중경제장관회의에서 중국 발개위 동북진흥사와 북방

경제협력위원회 간의 동북협력 실무채널을 개설한 바 있다. 둘째, 상호간 신뢰 

구축을 위해 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사업으로 환경, 의료(위생), 교육, 관광 

분야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동북

아의 미세먼지 확산, 북한의 내부 환경 파괴 등 초국경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실태조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동북아에서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장춘 

광견병 백신 등의 위생(의료, 방역)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유행성 질병이 국경

을 통해 전파될 경우 방역, 의료 시설이 열악한 북한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에 남한과 중국은 북한과 적극 협력하여 공동 방역, 국경 검역,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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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확충 등에 대해 공동 대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북한 인재들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 과학기술 교육 등 지식교류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북

한에 시장경제 운용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하고 인재 양성에 도움을 준다면 개

혁 개방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는 본격적인 경협 

이전에 민생, 교육 사안에 집중함으로써 상호 신뢰와 마음을 얻는 방안으로 중

국의 일대일로 오통(五通) 중 민심상통(民心相通)에도 일치하는 방안이다. 그리

고 두만강, 압록강 등 초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루트 개발에 대한 남ㆍ북

ㆍ중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한반도-중국을 가로지르는 두만강-압록강 

벨트는 백두산을 비롯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항일 유적 등 풍부한 역사적 유

산이 많기에 북한 개방 시 엄청난 관광업 수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

물류 분야에 있어서도 제한적 협력이 가능하다. 제3장 1절에서 제안한 바와 같

이 우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축에 대비한 남ㆍ북ㆍ중 철도 및 도로협의체의 

창설과 공동 조사 및 연구가 가능하다. 철도 및 도로 시설의 수준 및 표준화 논

의,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

는 것이다. 또한 교통물류 대북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한중이 협력하여 북한 인

력을 대상으로 교통물류 전문가 양성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

너지와 산업단지 협력은 제재 유지 상황에서는 본격적 협력이 불가능하나, 제

한적이나마 협력 사업과 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장기적으로 북한 비핵화와 함께 제재가 완화되면 제재와 유관한 남ㆍ북ㆍ

중 삼각협력, 기타 다자협력 사업을 다방면으로 전개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ㆍ북ㆍ중 삼각협력(한반도 신경제지도 구

상+신북방정책+일대일로 구상), 기타 다자협력(GTI 및 남ㆍ북ㆍ중ㆍ러 협력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북한과 함께하여 한반도 북부와 동북아 지역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서 제재 완화란 한국의 5.24 조치 해체와 

함께 최근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2016년 이전 수준(UNSCR 2270 이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며,247) 북한에 대한 기업 투자 및 제한적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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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실질적으로 중국을 포함하는 다자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제2장에서 제안한 교통ㆍ물류ㆍ에너지 인프라 구

축(운영), 산업단지, 농림수산, 경제특구 개발, 관광, 교육, 환경 등 분야의 여러 

협력 사업들이 단둥-신의주, 훈춘-나선 등 북중 초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제3장 1절에서 제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 

구상의 교통ㆍ물류 인프라 연결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을 통해 한반도가 동북지역-몽골-

러시아-유럽(중몽러 경제회랑)과 연결되면 남ㆍ북ㆍ중을 포함하는 다자협력이 

시작되면서 다른 분야의 협력을 위한 핵심 교량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 대북제재가 완전히 해제된다면 전면적인 양자, 다자 경제협

력이 제한 없이 가능한 단계가 도래한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한국의 환황해 종

축 벨트와 중국의 종축 벨트(중몽러 경제회랑, 창지투 선도구)를 잇는 ‘동북아 

경제회랑’이 구축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남한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신

북방정책,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면 동북아시아가 교통

ㆍ물류ㆍ에너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산업별 가치사슬과 공동시장이 형성되면

서 동북아 경제공동체로의 발전 가능성을 시험하게 되리라 예상된다. 

247) 과거 UN제재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스마트 제재’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U

NSCR 2270호(2016. 3. 2)부터는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을 직접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북한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포괄적 제재’ 성격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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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단계별 남ㆍ북ㆍ중 경제협력 로드맵

사업 구분 가능사업 가능단계

(1) 한중 양자협력: 동북3성 지역

-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동북진흥전략, 창지투 개발

계획과 한국 신북방정책의 협력: 지린성 한중 국

제합작시험구,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훈춘 물

류 사업 협력 등

제재 유지

(2) 남ㆍ북ㆍ중 

삼각협력

/기타 다자협력

(GTI 등)

① 제재 

무관사업

- 교육, 환경(위생), 관광 등 소프트웨어 협력: 지식

교류 교육사업/미세먼지 확산, 북한 환경 문제 등

에 대한 실태 조사/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유행성 

질병에 대한 공동 대처/초국경 관광루트 개발 공

동 연구

- 교통물류: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축에 대비한 남

ㆍ북ㆍ중 철도 및 도로협의체의 창설과 공동조사 

및 연구, 대북 교통물류 전문가 양성사업

- 에너지, 산업단지: 남ㆍ북ㆍ중 협력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와 학술교류

② 제재 

유관사업

- 대북기업 투자 및 제한적 금융거래가 가능해진 상

황에서의 남ㆍ북ㆍ중 협력 사업
제재 완화

자료: 저자 작성. 

3. 거점지역 협력(훈춘-나선, 단둥-신의주)

가.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의 필요성과 의미

남북한 경협 확대 및 대륙경제와의 연계에서 북중 초국경 거점지역인 훈춘-

나진 및 단둥-신의주는 한반도와 북방경제를 잇는 지역이며 각각 한반도를 관

통하는 동해축과 서해축이 유라시아 대륙과 이어지는 주요 접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지역에서의 협력은 남한에 첫째, 한반도와 대륙경제권의 교통망 연

결고리라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훈춘-나진은 한반도의 동해축과 중

국 동북지역(지린성) 개발축이, 단둥-신의주는 한반도의 경의선 남북간선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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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북지역(랴오닝성)의 개발축이 각각 맞닿아 있는 연결지점이다. 이는 구

체적으로 교통물류 측면에서 한반도 종단철도와 중국횡단철도(TCR), 투먼국

제수송노선(프리모리예 2) 및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연결에 있어 이 지역

이 중요한 연결지점 역할을 담당함을 의미한다.

둘째, 남ㆍ북ㆍ중 거점지역은 그동안 접근이 제한되어왔던 새로운 경제협력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접경지역은 투자와 교역 측면에서 노동력과 

물자 등의 생산요소와 재화의 거래 및 활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갖

추고 있어 국경을 초월한 경제활동의 공간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남ㆍ북ㆍ중 

거점 접경지역인 훈춘-나진과 단둥-신의주는 남한에 있어 대륙으로의 교통물

류 연결 외에도 교역, 투자,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활동의 공간

이 될 수 있다. 특히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역개발은 지역개발 그 자체가 남한의 

해외 인프라 분야 투자와 수출에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는 분야가 될 수 있다. 

북한의 역내 개발에 관해서는 현재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단기간에 추진하기 어

려우나 접경지역에서의 개발협력 사업은 다자간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이

때 훈춘-나진, 단둥-신의주 지역에서의 개발 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남한 해외인프라 투자 기업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지닌

다. 

셋째, 접경지역의 지역개발 측면에서 남한이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지역개발 분야 협력은 중국 동북지역 생활 및 주거 여건의 개선

을 가져와 이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 결과 해당 지역

의 생활 여건과 경제력 개선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주변 지역들로 파급됨으로

써 접경지역에서의 공동 개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나아가 지역간 교류와 협

력을 증진시킴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남ㆍ북ㆍ중 거점지역에서의 협력은 남한에게 있어 북한에 대한 중국

의 영향력 강화를 견제하고 중국 주도의 일방적인 개발협력 관계를 불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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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차원에서 전략적인 의미가 있다. 과거 이들 지역개발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1년 북중간 조중 나선 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 공동개발 총 계획

요강을 통해 개발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두고 북중간 

접경지역 개발은 중국이 주도하는 개발전략으로서 북한의 중국 의존도를 한층 

더 증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하였다. 또한 중국 주도의 개발전략은 남

한 측의 참여폭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훈춘-나진, 단둥-신의주에서의 적극적인 남ㆍ북

ㆍ중 협력 추진은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한반도 국토 이용과 

보전을 위해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이 주도하는 개발협력으로 추진되도록 한다

는 의미도 포함된다. 

앞서 살펴본 대로 최근 북한의 변화 및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이들 접경지역

에서의 개발 협력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대북제재 완화 조치가 이루어진다

면 이들 접경지역에서의 다자간 개발협력이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따

라서 현 시점에서 남ㆍ북ㆍ중의 중요 거점지역인 훈춘-나진, 단둥-신의주 일대 

지역개발 차원에서의 실현 가능한 협력방안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 여건

1) 지리경제적 여건

가) 훈춘-나선 접경지역

북중러 접경지역에 위치한 훈춘-나선지역은 한반도와 북방경제권의 지경학

적 통합에서 동해안축(동해안 경제벨트)에 해당된다. 훈춘은 중국에 있어서 유

일한 동해 진출 출구이자 3국이 접경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국 중앙 및 지

방정부 차원에서 지역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훈춘은 옌볜조선족

자치주의 6개 현급시(县级市) 중 하나이다. 2018년 11월에 발표된 훈춘시 통

계 공보자료248)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훈춘의 인구(호적인구 기준)는 2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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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3만명으로 도시인구와 농촌인구의 비중이 각각 78.5%, 21.5%를 차지하

고 있다. 같은 해 지역내총생산(GRDP)은 144억 5,800만 위안으로 전년도 대

비 0.2% 증가하였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 기준 1차산업 5억 2,600만 

위안, 2차산업 96억 6,900만 위안, 3차산업 42억 6,400만 위안으로 각각 전

년대비 3.2%, 1.3%, 3.3% 증가하였다. 전체 산업구조는 1차산업 3.6%, 2차산

업 66.9%, 3차산업 29.5%로 2차산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접경지역인 훈춘은 중러간 통상구로 훈춘(도로) 통상구와 훈춘 철도 통상구

를, 북중간 통상구로 취안허(圈河) 통상구와 샤퉈즈(沙坨子) 통상구를 각각 보

유하고 있다.

표 4-2. 훈춘의 대북한 및 러시아 통상구 현황

구분 주요 내용

북중

취안허

통상구

­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원정리 통상구와 마주함(중국 1급 세관)

­ 훈춘시와 39km, 북한 나진항과는 48km 떨어져 있으며 중국과 북한 

나진이 연계되는 유일한 통로

사퉈즈

통상구

­ 훈춘시 서부에 위치, 훈춘 중심지역과 11km 떨어져 있으며 접경도로 

통상구임(대북한 2급 세관)

중러

훈춘

통상구

­ 훈춘시 동남부에 위치한 국가1급 세관으로 러시아 크라스키노 세관과 마주

하고 있음(창링즈 통상구에서 명칭 변경)

­ 지린성의 유일한 대러시아 도로 통상구

훈춘철도

통상구

­ 국가 1급 세관으로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카메소와야 통상구와 마주함

­ 연간 최대 통과 여객 50만 명, 화물 50만 톤 등

자료: 이현주 외(2017), p. 89를 재구성. 

한편 나선은 1991년에 북한이 최초로 경제특구로 지정한 지역으로 현재 약 

20만 명의 인구가 거주 중이다. 훈춘의 취안허 통상구와 샤퉈즈(沙坨子) 통상

구를 통해 북한과 주로 거래하는 품목은 수산물과 생필품 등이며 2017년 하반

248) 「珲春市2017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2018), http://www.hunchun.gov.cn/zw/sj/tj

gb/201811/t20181119_181435.html(검색일: 2019.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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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중국의 대북제재가 확대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나진항은 

훈춘 촹리그룹이 1호 부두 사용계약을 맺고 2011년부터 약 1년간 석탄을 수송

해왔으나 운영적자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나) 단둥-신의주 접경지역

북중간 접경지역에 위치한 단둥-신의주 지역은 한반도와 북방경제권의 지

경학적 통합에서 서해안축(서해안 경제벨트)에 해당된다. 단둥시는 랴오닝성 

동남부 연해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압록강을 사이로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지

급시(地级市)이다. 2017년 기준 단둥의 인구는 239만 명이며 지역내총생산

(GRDP)은 전년대비 2.8% 증가한 793억 위안을 기록하였다. 일정 규모 이상

의 공업 부가가치는 91억 위안에 달하고 수출입 규모는 161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하였다.249) 단둥의 산업은 제지, 방직, 의류 등 경공업 산업이 

우위에 있으며 이 외에 자동차 부품, 전자정보, 농산물 심가공 산업 등이 지주

산업 위치를 견지하고 있다.250) 단둥의 대북 교역은 북한에 대한 제재로 인해 

대북한 수입액이 1억 9,175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8.6% 감소하였으

며 중국의 대북한 수출도 20억 1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33% 감

소하였다.

한편 신의주는 평안북도의 도청소재지로 압록강 하구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

의 단둥시와 마주보고 있다. 인구는 약 36만 명이며 위화도, 임도, 류초도, 동

류초도 등 섬들과 인접해 있다.251)

249) 단둥시 인민정부 사이트, http://www.dandong.gov.cn/html/23/20175/102a8d3be2fe561

4.html(검색일: 2018. 12. 10).

250) 단둥시 인민정부 사이트, http://www.dandong.gov.cn/html/23/20175/102a8d3be2fe561

4.html(검색일: 2018. 12. 10).

251)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8B%A0%EC%9D%98%EC%A3%BC%EC%8

B%9C(검색일: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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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개발 정책

가) 훈춘-나선 접경지역

(1) 중국 측 지역개발 정책

훈춘-나선 접경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역개발 및 대외전략은 중국의 국

가급 계획인 ｢중국 두만강지역 협력 개발 규획 강요-창지투 개발 개방 선도구

를 중심으로(中国图们江区域合作开发规划纲要—以长吉图为开发开放先导区)｣, 
이하 창지투 개발계획, 2009)라고 할 수 있다. 창지투 개발계획에 따르면, 본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중국 두만강 지역의 지린성 창춘시 일부 지역, 지린시 일

부 지역 및 옌볜조선족자치주 외에 두만강 지역 국제협력에 참여하는 랴오닝

성, 헤이룽장성 및 네이멍구자치구 등 중국의 기타 지역 및 주변국 일부까지 포

함하고 있다. 본 계획은 2012년과 2020년으로 나누어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

고 있는데, 2012년까지의 목표로는 창지투 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 

2배 증가, 산업구조 및 생태환경 개선, 국제협력 역할 제고 등을 통해 중국 동

북지역의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지역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의 

목표는 중국 두만강 지역의 대외개방 수준을 개선하여 창지투 지역의 지역내총

생산(GRDP)을 4배 이상 증가시키고 신형공업기지, 현대농업시범기지, 과학

기술혁신기지, 현대물류기지, 동북아국제업무서비스 기지 등을 건설하여 중국 

동북지역 경제발전의 주요 성장거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표 4-3. 창지투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 및 개념도

구 분 주요 내용

비준시기 2009. 8

계획기간 2009~20년

공간범위 지린성 창춘시 일부 지역, 지린시 일부 지역, 옌볜 조선족 자치주

면적 약 3만㎢

인구 77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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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 계속

구 분 주요 내용

개발구도

(공간배치)

훈춘을 개방창구로, 옌지ㆍ롱징ㆍ투먼을 선도지역으로, 창춘ㆍ지린을 추진

동력으로 하는 지역개발을 추진

2020년

목표

지역내

총생산
2008년 대비 4배 증가

도시화율 -

주요 내용

­ 창지투 선도구 건설을 통한 창지투 지역 통합

­ 창지투와 국내지역 간의 연계발전

­ 두만강지역 국제협력 추진

개념도

자료: 김천규, 이현주, 이정민(2015), p. 70을 재구성; 『经济网』(2014. 6. 26), http://www.ceweekly.cn/2014/0626/8
5593.shtml(검색일: 2018. 12. 1)을 바탕으로 작성.

창지투 계획에 이어 중국 국무원은 훈춘을 동북아 관문도시로 개발하기 위

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내놓았는데 훈춘 국제협력시범구 조성을 통해 동북아

협력 및 교통물류 수송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두만강지역(훈춘) 

국제협력시범구 건설계획」에서는 90㎢ 면적에 국제 산업협력구, 변경 무역협

력구, 북중 훈춘경제협력구, 중러 훈춘경제협력구 등 여러 기능구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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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인프라, 대외무역협력 분야, 국제산업협력 및 대외협력 분야로 구분하

여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 지린성은 이 후 2014년에 「중국두만강지역(훈

춘) 국제협력시범구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보다 구체적이면서 종합적인 계획

구상을 제시하였다. 종합계획에서는 훈춘 시가지 구역과 징신진 구역으로 구분

하여 상세한 조성방안이 제시되어 있으며 특히 창지투 개발개방경제벨트, 북중 

훈춘-나선 간 경제벨트, 중러 훈춘-하산 간 경제벨트 등 3대 경제벨트를 연계

하는 초국경 협력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52)  

(2) 북한 측 지역개발 정책

북한은 2010년 11월 19일에 중국과 두만강ㆍ압록강 유역의 북중 접경지역

인 나선과 신의주 일대를 중심으로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조중 협정(라선경제

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253) 2011년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북한과 중국은 

「조중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 공동개발 총 계획요강(이하 총 계

획요강)」을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과 중국은 2011년 6월 9일 

나선에서 공동착공식을 개최하였다.254)

총 계획요강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이 공동개발하는 지역은 지대의 총 면적

(746㎢)의 약 68%에 달하는 470㎢로서, 주로 원자재공업, 장비공업, 첨단기술

산업, 경공업, 서비스업, 현대적 고효율 농업 등 6대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계획

이 포함되어 있다.255) 

이외에 총 계획요강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협조체계에 대한 부분도 명시되어 

있는데 지대의 공동개발, 공동관리를 위한 조중 공동지도위원회 설립, 쌍방의 

지방정부로 구성되는 라선 경제무역지대 공동개발 관리위원회 설립, 공동 관리

252) 상세한 개발계획은 이현주 외(2017), pp. 59~60를 참고.

253) 북한은 1991년 12월 28일에 나선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최초로 선포했다. 

254)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item/%E7%BD%97%E5%85%88/894265(검색일: 2018. 

12. 1).

255) 최우진(2014), p.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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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라선 경제무역지대 투자개발공사에 개발경영을 위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256)

그림 4-1. 황금평 나선경제무역지대

자료: ｢나선ㆍ황금평 개발 북중 합의 주요 내용｣(2012. 8. 1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1
&aid=0005758324(검색일: 2018. 11. 19).

북한은 ｢조중 협정｣(2010) 및 ｢총 계획요강｣(2011)에서 중국과 합의한 내

용을 이행하기 위해 2011년에 「나선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하였고 2013년 9

월 12일에 관련 하위규정을 제정하였다. 나선 경제무역지대법은 △ 기본 △ 경

제무역지대의 개발 △ 경제무역지대의 관리 △ 기업 창설 및 경제무역활동 △ 

관세 △ 통화 및 금융 △ 장려 및 특혜 △ 신소 및 분쟁해결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특히 외국투자를 유인하는 데 중요한 내용인 ‘외국인투자 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살펴보면 제6조(투자장려 및 금지, 제한 부문)에서는 하부구조 건설 부

문, 첨단과학기술 부문, 경쟁력이 높은 상품생산 부문의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

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및 사회 도덕에 저해를 줄 수 있

256) 최우진(2014), pp. 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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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북한 나선경제무역지대 종합개발계획

위치도 투자계획

자료: ｢[단독] 북한 ‘나선특구 종합개발계획’ 확정… “홍콩식 모델 지향”｣(2015. 11. 18), https://www.yna.co.kr/view/
AKR20151117162000014(검색일: 2018. 12. 10).

나) 단둥-신의주 접경지역

(1) 중국 측 지역개발 정책

중국은 2009년에 국가급 지역개발 계획으로 「랴오닝연해경제발전계획(辽
宁沿海经济带发展规划)」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2005년에 이미 ‘5점 1선

(五点一线)’ 프로젝트로 제시된 계획으로서 2009년 7월 국무원의 비준을 통과

해 국가급 지역개발계획으로 격상되었다. 본 계획은 2009년 7월 1일 국무원 

비준으로 발표되었으며 공간적 범위는 다롄(大连), 단둥(丹东), 진저우(锦州), 

잉커우(营口), 판진(盘锦), 후루다오(葫芦岛) 등 6개 연해도시를 포함하고 있

다. 계획기간은 2009~20년으로 2020년의 계획목표는 선진제조업 위주의 현

대산업체계 구축, 다롄동북아국제항운센터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화율 70% 달

성, 도농간 주민소득을 2012년 대비 두 배로 확대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공간적 배치는 다롄을 핵심으로 하여 다롄-잉커우-판진을 주축으로 삼고, 보

하이 지역(판진-진저우-후루다오 보하이 연안)과 황해지역(다롄-단둥-황해연

yna.co.kr/view/AKR20151117162000014(검색일: 2018.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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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및 주요 도서)을 양 날개로 삼는 유기적인 연계개발을 구축하는 것이다. 특

히 다롄-잉커우-판진은 하다(하얼빈-다롄)축과 동북 연해 발전축이라는 2개 

간선축의 구성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주축을 발전시킴으로써 동북 연해

경제벨트의 발전과 하다경제벨트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한 의미를 가진다. 

표 4-4. 랴오닝 연해경제벨트의 주요 내용 및 개념도

구 분 주요 내용

비준시기 2009. 7

계획기간 2009~20년

공간범위 다롄, 단둥, 진저우, 잉커우, 판진, 후루다오 등 6개 연해도시

면적 5만 6,500㎢

인구 1,800만 명

개발구도

(공간배치)

다롄을 핵심으로 하여 다롄ㆍ잉커우ㆍ판진을 주축으로 삼고 보하이와 황해지역을 

양 날개로 하는 지역개발을 추진(‘1핵1축2날개’ 구조)

2020년

목표

지역내

총생산
2012년 대비 2배 증가

도시화율 70%

주요 내용
­ 다롄동북아국제해운센터 건설 및 역량 강화

­ 연해경제벨트의 서비스 수준 및 기능 제고 등

개념도

자료: 김천규, 이현주, 이정민(2015), p. 67 및 p. 70을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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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성은 2018년 8월 「일대일로 종합시범구 건설 종합계획(辽宁一带一

路综合实验区建设总体方案)」을 발표하였는데 이 계획에서는 중국 일대일로와 

한반도의 연결 및 동북아경제회랑의 건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랴오닝성은 중ㆍ

몽ㆍ러 경제회랑의 주요 결절점(node)으로서 X자형으로 중국, 일본, 남한과 

연결하고 러시아, 일본, 남한, 북한, 몽골 등의 국가를 포함시켜 동북아경제회

랑을 구축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랴오닝은 동북지역 중에서도 유일하게 

육상 및 해상으로의 관문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일본, 남한, 북한, 

몽골 등과의 접근성을 바탕으로 발전을 꾀하고 있다. 종합계획에서는 단둥을 

창구로 한반도 배후지와 연계하고 단둥-평양-서울-부산을 철도ㆍ도로 및 통신

으로 연결하며 단둥 특구를 조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랴오닝성은 북으로는 지린성, 헤이룽장성, 네이멍구와, 남으로

는 산둥반도와 환보하이(발해) 지역과 공동으로 ‘동북아 경제회랑’을 구성하는 

중국 측 핵심통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260) 랴오닝성 일대일로 종합시범구 

건설 총체방안은 비록 랴오닝성 차원에서 발표된 일대일로 계획이나, 중국 중

앙정부의 암묵적 승인 없이는 발표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 그리고 중국정부

문건에서 일대일로의 한반도 연결이 최초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2) 북한 측 지역개발 정책

북한은 2002년 9월에 신의주를 우리의 경제특구에 해당하는 특별행정구역

으로 지정하였다.261) 1991년 12월 나선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외국기업을 선

별하여 투자를 허용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해오던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260) ｢辽宁建设“一带一路”综合试验区 总体方案已确定｣, 中国新闻网(2018. 8. 31), http://www.ln.c

hinanews.com/news/2018/0831/173577.html(검색일: 2018. 12. 20).

261) 구체적으로 북한은 2002년 9월 12일 신의주 특별행정구(신의주 특구) 기본법을 채택하고 네덜란드 

국적의 중국인 양빈(杨斌) 어우야(欧亚)그룹 회장을 신의주 특별행정구 초대장관으로 임명하였다. 

그 후 양빈 특별행정구 초대장관이 10월 26일 중국 측에 체포됨으로써 신의주 특별행정구 사업이 무

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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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001년 상하이 방문을 계기로 신의주를 상하이 특구를 모델로 하는 개방된 

형태의 경제특구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262) 북한은 신의주를 특

별행정구로 선포하기 직전인 2002년 7월 1일에 ‘경제관리개선조치(7.1조치)’

를 발표해 일부 경제 관리기능의 분권화와 물가 인상(현실화)을 포함하여 계획

경제 틀 내에서 부분적인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형태로 경제활성화를 추

진코자 하였다. 신의주 특구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전보다 개혁 개방적인 형태

로 운영할 계획이었다.263)

북한이 2002년 9월 12일 채택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은 △ 정치 △ 

경제 △ 문화 △ 주민권리 및 의무 △ 기구 △ 구장 구기 등 분야로 구성되어 있

다.264)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치 분야에서는 신의주 특구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부여하며 특구의 법률제도를 50년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

확히 하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토지와 자원은 북한 소유

로 하고 행정구를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

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신의주 특구의 토지 임대기간은 50년

(2052년 12월 31일까지)으로 하였다. 문화 분야에서는 첨단과학기술을 받아

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를 개척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주민권리 및 의무 

분야에서는 차별이 없으며 주민권을 가지지 못한 외국인들도 주민과 같은 권리

와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기구와 관련해서는 입법회의는 신의주 특

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며 입법권은 입법회의가 행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장

관은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대표하며 입법회의 결정, 행정부 지시 공포,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265)

262) ｢신의주 경제특구 의미-배경｣(2002. 9. 19), http://news.donga.com/3/all/20020919/78644

86/1?(검색일: 2018. 12. 23).

263)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

yMenuId=EC204(검색일: 2018. 12. 23). 

264)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2002. 9. 12)」.

265) 홍완식(2002), p.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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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신의주 경제특구

자료: ｢신의주 경제특구 의미-배경｣(2002. 9. 19), http://news.donga.com/3/all/20020919/7864486/1?(검색일: 
2018. 12. 23).

북한은 2011년에 황금평ㆍ위화도를 새로운 경제특구로 지정하였으며 나선

과 함께 북ㆍ중 공동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황금평은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섬이며 위화도는 평안북도 신의주시 상단리와 하단리에 있는 섬

이다. 북한은 2011년 6월 8일 황금평 경제특구에서 중국과 착공식을 개최하였

다.266) 북한과 중국은 공동착공식을 개최하고 ｢조ㆍ중 라선 경제 무역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 공동개발 총 계획요강｣을 발표하여 중국의 동북 3성 지역과 

북한의 접경지역 간 교량, 도로, 철도 등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합의하였다.267) 

황금평 경제지대의 개발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신의주와 단둥의 인접 특성을 활

용하여 황금평에서 정보산업, 관광문화, 현대시설농업, 경공업을 발전시킴으

로써 ‘지식밀집형 신흥경제구역’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인프

라 개발과 관련해서는 황금평, 신의주 사이의 여객ㆍ화물부두 건설과 단둥 사

266)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item/%E7%BD%97%E5%85%88/894265(검색일: 2018. 

12. 1).

267)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

yMenuId=EC204(검색일: 2018.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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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2개 출입도로 건설, 항만, 도로, 전력 및 통신망 등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

다.268)

표 4-5. 황금평 경제지대 개발계획 주요 내용

구 분 항 목 내 용

개발

목표

중점항목
­ 신의주, 단둥과의 연계 특성을 발휘하여, 정보산업, 관광문화사업, 현대시설농업, 

경공업 발전

발전목표 ­ ‘1중심 4단지’의 지식밀집형 신흥경제구역으로 건설

산업발전

방향과

산업배치

상업센터
­ 단기: 중조공동시장

­ 장기: 쇼핑ㆍ휴식ㆍ사무ㆍ전람ㆍ금융서비스 등이 결합된 첨단상업센터 건설

정보산업 ­ 단둥과 연계, 소프트웨어주문 서비스

관광문화사업 ­ 아리랑 등 문화공연, 만화, 영화음악, 공예품, 회화, 관광기념품

현대시설농업
­ 우량품종 육종, 관개시설 정비, 태양에너지 온실, 채소ㆍ과일ㆍ화초 생산, 

농업기술연구교류센터 건설

의류가공업
­ 의류공장 유치하여 주문생산, 

유연성 생산, 장기적으로 자체 의류상표 개발

기반시설

건설

항만 ­ 황금평, 신의주 사이의 여객ㆍ화물부두 건설, 단둥의 대동항을 이용

도로 ­ 격자형 도로 건설, 단둥 사이의 2개 출입도로 건설

기타 ­ 단둥공항 활용, 단둥에서의 전력공급, 오수처리시설, 인터넷망, 통신망 건설

개념도

자료: 김천규, 이현주, 이정민(2015), p. 91 재인용. 

268) 김천규, 이현주, 이정민(2015),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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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2013년 「황금평ㆍ위화도 경제지대법(이하 지대법)」의 전문을 

공개하였는데 법 전문에는 외국의 법인이나 개인, 재외동포도 이 지역에 투자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황금평ㆍ위화도 경제지대법｣은 2011년 12월에 북한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되었으나 전문은 2년 뒤인 2013년에 공개

되었음).269) 총 74조로 구성되어 있는 지대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지대에 각국 법인, 개인 및 경제조직의 기업, 지사, 사무소 등 설립에 관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장려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기

업소득세율을 결산이윤의 14%로 하고, 특별 장려기업에게는 기업소득세율을 

결산이윤의 10%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 북한은 투자자

의 재산과 합법적인 소득을 법에 따라 보장하고 국유화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

명히하였고 사회 공공이익을 위해 몰수해야 할 경우 미리 통보하고 보상하겠다

는 계획도 명시하고 있다.270)

3) 주요 인프라 개발 현황

가) 훈춘-나선 접경지역

훈춘-나선 접경지역의 주요 인프라 개발 성과를 살펴보면 훈춘시와 취안허

를 잇는 37km 구간의 고속도로 공사가 이미 완료되었으며 북한 원정리와 나진

항을 잇는 53km 구간 도로 포장ㆍ확장공사도 2012년 9월에 완공되었다. 또

한 취안허 통상구와 북한 원정리를 잇는 4차선 규모의 신두만강대교가 2016년 

10월에 완공되었다. 

북중간 취안허 통상구는 2017년부터 신 종합검역청사 착공 중에 있으며 특

히 최근 북중관계 개선에 따라 팡촨(방천) 관광지구(防川景区) 등 접경지역 일

269) ｢북,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법 내용 공개｣(2013. 12. 26), https://www.ytn.co.kr/_ln/0101_2

01312260001527525(검색일: 2018. 12. 10).

270)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49095&cid=43667&categ

oryId=43667(검색일: 2018.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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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내의 지정처에서 1회용 출입국 통행증을 

발급해 주는 서비스를 신설하기로 하였다.271) 또한 취안허에서 팡촨 관광지구

의 도로 확장공사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272) 취안허 통상구 외의 또 다른 북중

간 통상구인 샤퉈즈 통상구(沙坨子口岸)를 2급 통상구에서 1급 통상구로 승격

시킴으로써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비하여 북중간 교류 및 교역 확대를 위

한 준비를 하고 있다.273) 

물류수송 분야는 훈춘-나진-상하이 물류수송이 2016년 8월에 재개되었으

며 훈춘-나진-닝보 물류수송도 2017년 2월에 재개된 바 있다.274) 

나) 단둥-신의주 접경지역

단둥-신의주 접경지역에서는 단둥을 중심으로 중국 동북지역 주요 거점지

역을 연결하는 교통(철도) 인프라가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 단둥

-다롄 간 고속철도 개통(2015), 단둥-선양 간 고속철도 개통(2015), 다롄-하

얼빈 고속철도 개통(2012) 등이 있다. 북중간에는 조중우의교(압록강철교) 외, 

중국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2014년에 연결되었으나 신의주 

쪽 연결도로 및 세관 등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이다. 

최근에는 북중간 정상회담이 수차례 개최되면서 북중경협에 대한 기대가 커

지고 있음에 따라 신압록강대교의 신의주 연계도로 건설 등 사업을 중국이 지

원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다.275) 철도 분야는 평양에서 출발한 국

제열차가 운행 중에 있으며 최근 여객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276)

271) 搜狐(2018. 5. 29), http://www.sohu.com/a/233311908_370638(검색일: 2019. 1. 20).

272) 新浪吉林(2018. 8. 21), http://jl.sina.com.cn/yanbian/hcs/2018-08-21/detail-ihhzsnea2

586979.shtml(검색일: 2019. 1. 10).

273) 新浪吉林(2018. 11. 5), http://jl.sina.com.cn/news/interview/2018-11-05/detail-ihmutu

ea7021048.shtml(검색일: 2019. 1. 10).

274) 이현주 외(2017), p. 93.

275) ｢日 언론, “중국 1천억원 들여 북중접경 신압록강대교 개통 지원”｣(2018. 7. 21), https://www.yna.

co.kr/view/AKR20180721024600073?input=1195m(검색일: 201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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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훈춘-나선/단둥-신의주 지역 주요 인프라 개발 현황

구분 훈춘-나선 지역 단둥-신의주 지역

중국 내

­ 훈춘시-취안허 통상구 고속도로 완공 ­ 단둥-다롄 간 고속철 개통(2015)

­ 취안허 통상구 신종합검역청사 공사중
­ 단둥-선양 간 고속철 개통(2015)

­ 다롄-하얼빈 간 고속철 개통(2012)

­ 취안허 통상구 출입국 서비스 개선 -

­ 취안허-팡촨(방천)관광지구 도로확장 

공사중
-

북중간

­ 취안허 통상구-원정리 신두만강 대교 

완공(2016)

­ 샤퉈즈 통상구 승격(2018)

­ 신압록강대교 완공(2014)

북한 내 ­ 원정리-나진항 도로 공사(2012)  -

자료: 저자 작성.

다.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방안

1) 인프라 개발 사업 분야

남ㆍ북ㆍ중 거점지역에서의 협력사업으로 수송노선 및 항만개발 등 인프라 

개발사업에서 남ㆍ북ㆍ중 협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훈춘-나선지역의 협력사

업으로 우선 나진-하산 물류사업277) 재개를 통한 수송분야 협력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나진항을 통해 중국 동북지역의 재화를 남한으로 수송하고 러

시아산 석탄을 중국 남부지역으로 수송하는 등 다양한 수송루트를 포함하고 있

기 때문에 남ㆍ북ㆍ중 협력사업으로 확대 개발해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나진-

하산 물류사업은 현 대북제재하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이 지역을 비롯

276) ｢[북중접경지역을 가다] ① 관광객들로 붐벼...물밑 변화 시작되는 단둥｣(2018. 7. 19), http://ww

w.edaily.co.kr/news/read?newsId=01223446619276160&mediaCodeNo=257&OutLnk

Chk=Y(검색일: 2019. 1. 20).

277) 나진-하산 물류사업은 2013년 한ㆍ러간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2014년과 2015년까지 세 번에 걸

쳐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이 사업은 주로 남ㆍ북ㆍ러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나진항을 통

해 중국산 생수를 부산항으로 수송한 시범사례가 있었듯이 남ㆍ북ㆍ중 협력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

다. 이현주 외(2017), pp. 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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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환동해권 물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단둥-

신의주 지역은 경의선과 중국횡단철도(TCR)의 연계거점으로서 향후 북중경협 

확대에 대비한 물류거점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둥-신의주 연

계지역에 물류터미널 및 물류상업센터 건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중국 일

대일로(중몽러 경제회랑) 전략의 일환으로 랴오닝성의 다롄, 잉커우 등 항만에

서 중러 접경지역인 만저우리를 지나 유럽으로 이어지는 화물열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전용 블록 트레인(Block Train)을 중국과 

협력하여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블록 트레인은 열차 단위로 고객과 

수송계약을 맺어 직통으로 운행하는 열차로 최근 중국 랴오닝성이 일대일로 사

업의 일환으로 다롄, 잉커우, 판진 등 항만에서 유럽으로 운행하는 화물열차를 

확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중국과 협력하여 남북한 전용 블록 트레인을 운행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외에 향후 북한 역내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 북중간 인프라 개발사업 지분 

참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남ㆍ북ㆍ중 사업으로 한국기업의 참여가 필요하

다. 중국 영토 내 또는 북중간 접경지역의 인프라는 앞서 살펴본 대로 중국이 

주도적으로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북한 영토 내 도

로 및 주거 인프라의 경우 여전히 낙후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향후 

대북제재가 완화될 경우 북한 영토 내에서 인프라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

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중국의 

과도한 개입이나 영향력을 불식시키면서 북한에 대해 환경보전과 지속가능성

을 바탕으로 건설적인 지역개발 계획과 방안들을 미리 제시하고 설득하면서 남

북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진행해갈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 외에도 북한이 신의주 일대 도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

기 때문에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분야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 언론 보

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적인 지원하에 5개년 계획목표를 세워 단계

별로 추진할 것을 지시하는 등 신의주 도시개발을 강조하고 있다.278) 이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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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제재 여건이 완화될 경우 북중 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향후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정을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결국 북한이 우선적으로 개방하고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

는 지역 중 한 곳이 신의주 일대라는 점은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

재 여건이 개선되면 남한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신도시 건설 관련 경험과 기술

을 바탕으로 북한과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단둥은 남북 교류협력의 장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산업협력 분야

산업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훈춘-나선지역에서는 한중 식품가공 공동산업단

지를 통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식품 가공산업은 지린성이 전통적으로 견지

해오고 있는 우위산업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농수산물 교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훈춘 지역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위 식품가공 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통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북한의 변화에 따라 나선 지역(나선 

경제특구)으로 연계 확장할 수 있는 선도적인 산업협력이라는 측면에서도 정책

적 중요성을 가진다. 단둥-신의주 지역에서는 랴오닝 정부가 추진코자 하는 단

둥특구 내에서의 남ㆍ북ㆍ중 협력사업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랴오닝성 정부는 

작년 8월에 ｢랴오닝 일대일로 종합시범구 건설종합방안｣을 발표하여 한반도

를 연계하는 구상과 함께 단둥특구 계획 등에 대해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중국

의 7개 국가급 경제특구 중에 동북지역에는 특구가 미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향후 북한을 둘러싼 여건이 개선되면서 단둥이 국가급 경제특구로 지

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중간 최대 경협도시인 단둥특구 내에서의 남ㆍ

북ㆍ중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남한이 단둥

특구 내 산업협력센터 조성을 통해 남한의 상품기획력, 북한의 노동생산 및 중

278) ｢김정은, 신의주 건설 계획 지도에 담긴 뜻은?｣(2018. 11. 16), http://www.hani.co.kr/arti/pol

itics/defense/870531.html(검색일: 2019.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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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시장을 결합한 위탁가공 산업을 고도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279) 가령 의류 위탁산업의 경우 그동안 북한의 대중국 의류수출이 2009

년 이후 증가해왔으며, 대북제재가 본격화되자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도 여전히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북중간 경협

이 확대되면 위탁가공사업이 우선적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북한의 노동력을 단순 활용하는 형태가 아닌 남한의 기술, 디자인, 

상품기획 능력 등이 추가된 협업모델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교육 및 연수 사업 분야

훈춘-나선 지역 및 단둥-신의주 지역이 가지는 다국가 접경지역이라는 이점

을 활용하여 대북제재하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연수, 또는 학술

교류 등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령 연변대학교에서 매년 

개최하는 두만강 포럼은 중국과 남북한 학자간 학술교류의 장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단둥과 훈춘(연길) 지역 주요 대학을 매개로 학술교류를 전개해나가

고 북한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

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접경지역에서의 교류 플랫폼을 통해 북측의 개발 및 

경협 수요를 파악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북측 인력 양성 프로그램 및 

기술교육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력을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279)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연구원에서는 남ㆍ북ㆍ중 3각협력을 통해 위탁가공 사업을 전개시키기 위해 

‘(가칭) 경제 협력 지원센터’의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중소기업연구원(2015),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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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방안 

분야 훈춘-나선 지역 단둥-신의주 지역

인프라 

개발사업

­ 나진-하산물류 사업의 재개 및 물류협력 

확대

   ∙ 대북제재하 추진 가능 사업으로 환동해 

물류 활성화에 기여

­ 단둥-신의주 연계지역 물류터미널 및 물

류상업센터 건설

   ∙ 북중경협 확대에 대비한 물류거점 

마련   

­ 북한 역내 교통 인프라 사업 참여 나진항 

접속 도로 개보수 사업 등

­ 중국과의 협력하에 남북한 전용 블록트레

인 확대 

­ 신의주 일대 도시개발계획 조성 지원을 위

한 남ㆍ북ㆍ중 교류협력

산업협력

­ 훈춘 고위 식품가공특화단지 조성 

   ∙ 지역 우위산업 기반 산업단지 

   ∙ 향후 나선지역으로 연계 확장 가능한 

기반 마련

­ 남ㆍ북ㆍ중 산업협력센터 조성을 통한 위

탁가공 협력 모델의 고도화

   ∙ 남한의 상품기획력, 북한의 생산, 중

국 내수시장이 결합한 위탁가공 협

력 모델의 고도화

교육/연수
­ 연변대 훈춘분교, 연변과기대 등 대학과 

협력하여 남북 교육연수 사업 추진

­ 단둥, 선양 및 다롄 소재 주요 대학 협력 

하에 남북 교육연수 사업 추진

자료: 저자 작성. 

4. 연구의 한계와 제언

가.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남ㆍ북ㆍ중 사업에 대해서 최초

로 종합적으로 접근했다는 의미가 있으나, 여러 연구 제약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다. 우선 연구 외적 제약으로는 북한 비핵화, 대북제재 완화를 기본적으로 가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문에서 제시된 여러 분야별 협력방안은 대북

제재의 대폭 완화 없이는 불가능한 방안들이 대부분이다. 주지하다시피 대북제

재는 북한 비핵화와 깊이 연동되어 있고 미국과 유엔이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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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남ㆍ북ㆍ중 경협 사업 SWOT 분석 예시

S(내부요인) W(내부요인)

- 남ㆍ북ㆍ중 3국 사업 역량의 상호보완성

- 양자(한중, 중북, 남북) 혹은 삼자(남ㆍ북ㆍ중) 

사업 경험 有

- 한-중, 북-중 등 양자경협의 지배적 구도

- 북한과의 사업 협력 리스크 大

- 한-중 간 견제 및 경쟁 가능성

O(외부요인) T(외부요인)

- 남북관계, 북중관계, 북미관계 개선으로 인한 

역내 협력 가속화

- 남ㆍ북ㆍ중 3국 지역개발전략의 결합 가능성

- AIIB, GTI 등 역내 다자개발기구의 존재

- 북한 비핵화 지연과 대북제재 지속

- 남북, 북중, 남ㆍ북ㆍ중 협력 심화에 대한 미

국, 러시아, 일본의 견제와 반대 

자료: 원동욱(2018a)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별, 분야별, 프로젝트별 분석을 통한 남ㆍ북ㆍ중 협력 가능성 타진이 중요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발굴에 대한 연구는 한중, 남ㆍ북ㆍ중이 함께 참여해서 

구상 단계에서부터 상호 동의와 신뢰를 얻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특

히 공동사업 추진 시 핵심 주체인 북한의 의중을 정확히 이해하고 반영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한중, 남ㆍ북ㆍ중 협력 사업에 관여했던 3국의 기

업인, 정부 관계자, 각국 연구기관이 정부간 협력하에 ‘남ㆍ북ㆍ중 사업연구 

TF’를 꾸릴 필요가 있다. TF에서는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인도적 사업(대북제재 무관사업)을 발굴, 추진하면서 협력 경험, 성과, 신뢰를 

쌓아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제재 유관사업 연구를 진행하고 광역두만강개발계

획(GTI), 메콩강위원회 등과 같은 다자협력 플랫폼(남ㆍ북ㆍ중 협력 플랫폼)으

로의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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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South Korea-North Korea-China Tr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Hyuntae Lee, Yoojeong Choi, Jae Hee Choi, Tae Man Kim, Lin Jinshu, Ji Woon Baeg, 

Bong Kyo Seo, Guo-Shan An, Dong Wook Won, Wang Hwi Lee, Hyun Woo Lee, 

Hyun Joo Lee, and Pil Soo Choi

This study is a forward-looking study that deals with South 

Korea-North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amid rapid changes in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tudy consists of four 

chapters. In Chapter 2, following the introduction, each country’s 

position o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is analyzed. Chapter 3 explores cooperation by sector and 

consists of six sections covering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the energy 

sector; industrial complexes; the environment sector;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culture and tourism sectors. Each section 

examines the appropriateness of cooperation by sector, the status of 

cooperation between past and present cooperative projects, and future 

tasks and prospects. The last Chapter 4 summarizes the results of our 

analyses, and goes on to discuss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in key areas such as Dandong, Shinuiju, 

Hunchun and Rason, and present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In 

particular, since cooperation cannot be considered separately from the 

sanctions against the North Korea, the study developed a policy roadmap 

by dividing cooperation policies according to the level of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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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ained and lifted.

First of all, at the stage of maintaining sanctions, it will be necessary to 

push for cooperation unrelated to sanctions while efforts are made to 

build up experience and trust in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rough various forms of bilateral cooperation. Therefore, in a 

situation where sanctions are maintained, cooperation in the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of China (linking China’s One-Belt-One-Road 

Initiative with Korea’s New Northern Policy)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China in areas not affected by sanctions against the 

North should be pursued at the same time. The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have failed to find new growth engines despite being areas 

where China’s state-level development plans, in line with the 

One-Belt-One-Road Initiative, the China-Mongolia-Russia Economic 

Corridor project, Changjitu (Jangil-do) development plan, the New 

Northeastern Promotion Plan and Liaoning Free Trade Zones all intersect. 

From Korea’s perspective, the northeast region of China is also the main 

target of its New Northern Policy, linking the Korean Peninsula to the 

One-Belt-One-Road Initiative through the China-Mongolia-Russia 

Economic Corridor. In addition, Northeast China is an area where many 

ethnic Koreans reside and share historical relics, and where platforms 

have already been formed for North Korean projects in Dandong, 

Hunchun and other areas, making it a region where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can build a bridgehead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North 

Korea. As the Northeast region of China shares similar demands for 

mutual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the two need to actively pursue 

bilateral cooperation strategically while preparing for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 and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in the future. Second, cooperation in “software” areas, 

such as the environment sector, medical (sanitary) projects, education 

and tourism should be promoted first as a trilateral coopera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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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related to sanctions. Currently, international research on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the spread of fine dust in Northeast Asia and 

the destruction of North Korea’s domestic environment is urgently 

needed. In addition, health care and sanitation issues such as the recent 

African pig fever and the Changchun rabies vaccine incident are 

particularly grave matters which could escalate significantly if the 

epidemic spreads across the border. North Korea has poor quarantine 

and medical facilities and could be dealt a fatal blow. In response, South 

Korea and China should consider working actively with North Korea to 

jointly carry out control measures on both sides, border quarantine and 

expansion of medical facilities. We can also consider various 

knowledge-exchange projects to spread knowledge about the market 

economy and science technology to cultivate future North Korean talents. 

If such programs could convey the knowledge needed for market 

economy operations to the North Korea and foster talent, this would 

alleviate the expected side effects of the North’s reform and opening-up 

process. This would also be a measure to gain mutual trust by focusing on 

people’s livelihoods and educational issues before full-fledged economic 

cooperation. Also, joint research on tourism route development around 

the cross-border areas, such as the Tumen River and the Amnok (Yalu) 

River, can be pursued. The Tumen River-Amnok River belt, which runs 

across the Korean Peninsula and China, retains many historical legacies, 

including beautiful natural environments such as Mt. Baekdu and historic 

artifacts of the anti-Japanese resistance, which are expected to bring 

huge demand for tourism to the North Korea when it opens up. Limited 

cooperation is also possible in the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sectors. 

The establishment, joint investigation and studies for a railway between 

the two Koreas and China, and a road consultative body, in prepar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East Asian Railway Community would 

become possible. It is also necessary to discuss concrete measure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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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h forward the standardization of railway and road facilities, and to 

simplify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in a rational manner. Another 

promising project would be to train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experts 

from North Korean workers in cooperation with China, as part of a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education project. Finally, though full-scale 

cooperation is currently impossible in the area of energy and industrial 

complexes while the current sanctions remain in place, it could be 

possible to push for joint research on cooperative projects and measures, 

albeit limited.

Next, if sanctions are eased along with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and other multilateral cooperation projects related to sanctions 

should be developed as a multi-pronged approach, while making efforts 

for cooperative developmen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ern 

China. Through this process,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a 

framework for developing the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t this stage, various cooperative projects in sectors such 

as transportation, logistics and energy infrastructure construction 

(operating), industrial complexes, agriculture and fisheries, special 

economic zone development, tourism, education, environment, etc. 

proposed in this study could be carried out in the border area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such as Dandong-Sinuiju and Hunchun-Nason. 

In particular,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connection of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infrastructure will be promoted first. The East Asian Railway 

Community initiative proposed by President Moon Jae-in will link the 

Korean Peninsula to Northeast China, and continue on to Mongolia, 

Russia and Europe once it is connected, thus serving as a crucial corridor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in various fields.

As a final step, if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re fully lifted, 

full-scale bilateral and mult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will become 



264 •남ㆍ북ㆍ중 경제협력 방안 연구

possible without restrictions. In particular, if the so-called “Northeast 

Asian Economic Corridor” is established, it could be organically 

combined with China’s One-Belt-One-Road Initiative, South Korea’s 

New Economic Map Initiativ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New Northern 

Policy and North Korea’s reform and opening policies. With Northeast 

Asia connected through transportation, logistics and energy networks and 

common markets formed with value chains by industry,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into a Northeast Asia economic community can finally be 

explor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was the first comprehensive 

approach to South Korea-North Korea-China cooperation projects in the 

face of rapid changes in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eeking 

possible directions for cooperation by sector and providing basic ideas 

for cooperation. However, in order to promote practical cooperation, it 

is necessary to overcome a number of difficulties that have not been 

examined rigorously in this study. First of all, the policy directions of the 

three parties (South Korea, North Korea, China) on these issues must be 

aligned with each other, the sanctions currently preventing cooperation 

with the North should be eased or lifted in line with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and the projects that will be pursued must be able to 

yield adequate returns. There are an additional host of challenges, 

including the need to fund projects and to derive specific cooperative 

models and projects in each sector. Therefore, subsequent work will be 

necessary to cover areas not examined in depth in the curr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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